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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력있는 문화생활

-신한국 문화창달을 위한 문화발전의 이념 및 기본방향-

김 문 환*

Ⅰ .

미꾸라지 몇 마리가 웅덩이 물을 온통 흐려 놓고 있다면, 우리는 맑은 물을

얻기 위해 설혹 그 과정에서 물이 좀 더 흐려지는 한이 있더라도, 미꾸라지들을

잡아내야 한다. 그리고 한동안 흙랑물이 가라앉기를 기다려야 할 것이다. 그러

나 이는 결코 근본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 참으로 맑은 물을 오래도록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샘을 파야 한다.

문화발전을 논하게 되는 근본취지는, 말하자면 그것이 맑은 물을 얻기 위한

샘물파기이기 때문이다. 문화와 그것이 표현하는 가치들의 보존과 발전이야말로,

비록 시간이 걸려 보이더라도 국가와 사회, 그리고 개인의 진정한 삶의 질 확보

를 위한 지름길이기에 우리는 문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본격화되고 있는 신한국

창조의 가장 기초적인 작업으로서 활력있는 문화생활을 위한 계획과 실천을 강

력하게 요청하게 된다.

"활력있는 문화생활"이라는 표현은 일단 갈등적인 요소들의 존재를 전제로 한

다. 문민의 반대개념인 무관정치에서는 무갈등적 획일주의가 권위주의적으로 강

요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그와같은 행태는 더 이상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 만일

우리가 문화적 가치들이라는 개념을 "주어진 사회 또는 집단을 결속하고 그 개

별적인 성원들의 소속감을 유지하고 강화하여 그것이 지닌 사회적 및 영적 유산

* 서울대 미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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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풍부성을 영속시키며, 삶의 온전성이라는 의미를 마련하며, 개인생활의 의미

기준을 세우는 상징적 관계1)라고 정의한다고 해도, 이와 같은 관계는 결코 외

부로부터 강압적으로 주어져서는 안된다.

이처럼 자발적으로 우러난 여러 가치관들의 조화로운 상태를 가리켜 "활력있

는 문화생활"이라고 할 때, 우리는 이와같은 활력을 가능케 하는 갈등적인 요소

들을 좀 더 침착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Ⅱ .

첫째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전통문화와 현대문화의 생산적인 상호관계를 추구

해 야 한다.

자생적 발전을 성취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자신의 독특한 문화적 가씨

들을 인식하고 문화적 정체성을 확언할 수 있는 합당한 행동에 착수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는 문화적 가치들이 개인들과 공동체들의 완전한 발전에서 필수

적인 구성요소로 인정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따라 문화정책이라는 개념은 중

대한 의의를 갖게 된다. 이때 우리는 문화란 결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활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어떤 변화라도 그것은 원리상 전통으로

부터 근대성으로의 이동을 뜻한다. 그러나 근대성이란, 그것이 문화의 내적 활력

으로부터 샘솟을 때에만 보다 나은 삶의 질로 연결될 수 있다. 즉, 그것이 수입

되고 강제된 모델들을 적용한 결과가 되어서는 안된다. 이런 뜻에서만 우리는

민족정기의 확립이라는 말을 서슴없이 사용할 수 있다. 전통문화의 보존이 현대

문화의 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게 하는 문화정책의 수립과 실천을 통해 민족정기

를 바로 잡을 수 있어야 한다는 과제 앞에 우리 모두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하게 맞서 있다.

둘째로, 우리는 민족문화와 세계문화의 꾸준한 상호관계를 추구해야 한다.

1) International Thesaurus of Cultura l Development, Paris , UNESCO, 1980,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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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물론 우리가 불과 몇 년 안에 맞게 되는 21세기에는 세계화가 더욱 급

속하게 진행될 것이다. 아직도 우리는 불행하게도 민족의 통일을 완수하지 못했

고, 그런 의미에서 민족국가형성이라는 과제를 안고있다. 이와 같은 과제를 완수

하기 위해 우리는 우선 이념에 매달리는 상태에서 벗어나야 하며, 그런 의미에

서, 한민족공동체라는 보다 폭넓은 접근방식은 지극히 타당하다. 그러나 한민족

공동체 역시 자칫하면, 원래의 취지와는 달리, 배타적·획일적인 것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질적인 문화접변 중에서도 살아남은 본질적인 문

화요소들의 생명근거에 대해 좀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는 또한 우

리 자신을 객관화하기 위한 노력과도 상통한다. 이런 관점에서 특히 아시아, 그

중에서도 동북아 여러 나라 내지 민족들과의 심층적인 문화교류가 필요하다.

나아가, 이미 부분적으로는 성과를 거두고 있거니와, 한국문화의 해외발신을

위한 작업에도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

셋째로, 우리는 엘리트적인 예술문화와 대중적인 생활문화가 적극적인 상승작

용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제까지의 문화정책은, 아직도 부족한 상태에서나마, 대체로 예술정책을 그

핵으로 삼아 왔다고 보여진다. 시장경제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능력이 절대

적으로 부족한 예술활동은 분명히 그것이 간직한 인간적 가치의 보존을 위해서

도 간섭없는 지원을 더욱 필요로 하고 있다. 그 뿐 아니라 우리는 예술창작활동

못지않게, 그것이 지닌 가치를 극명하여 일반에게 전달해 주는 매개활동들에도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한걸음 더 나아가 생활문화 전반의 향상을 위한 예

술의 기능 또한 소홀히 되어서는 안된다. 다시 말해서, 의·식·주를 비롯하여 점

차 늘어나는 여가를 위한 여러 가지 설비와 품목에서도 편의성과 함께 예술적

세련이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는 특히 국제화와 정보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홍수처럼 밀려드는 외국의 문

화상품들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도, 결코 외면 당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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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로, 주도문화와 부분문화가 균형을 갖출 수 있게 되어야 한다. 급속한 역

사단축으로 인한 가치관의 혼란을 겪는 동안, 우리에게는 주도문화라 할 부분조

차도 희미해지고 말았다는 지적도 없지 않으나, 상대적으로 말해, 지나치게 위축

되어 있는 부분영역들이 적지 않다. 예컨대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좀 더 두드러

질 사회현상인 노령화, 지방화,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등의 관점에서 본다 해도,

우리에게는 이에 대비한 적절한 대응이 마련되고 있지 않다. 또한 중·상계층과

노동계층의 갈등적 상봉에 대한 문화적 대응도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특히 부분문화의 격려라는 의미에서의 문화민주주의가 절실히 요청된다.

고급문화, 또는 주도문화 속에 함축된 인간적 가치의 공유를 위한 제도적 장치,

즉 문화교육이나 관객지원제도 등 만큼이나 아직 세련되지 못한 상태에서나마

자신들의 의식과 정서를 표현할 수 있도록 부분문화들을 격려하는 일이 필요하

다. 더군다나, 그와 같은 부분문화의 영역속에 주도문화의 편파적 성향을 수정할

수 있는 잠재능력을 지닌 요소들이 이미 상당한 정도로 외화되고 있다고 한다

면, 그것 역시 국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게 하는 작업이 소흘히 되어서는 안된

다.

Ⅲ .

이와 같이 자칫 파괴적으로 치달을 수도 있는 갈등적인 요소들을 획일이 아닌

통일의 상태로 유지하면서 활력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각각이 지닌 장

점들을 인정하는 태도가 함양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발전의 문화적 차원)에 대한 이해이다. 전세계적으로 볼

때, 문화적 가치들에다 특별한 의의를 부여하는 발전양태라는 생각은 순전히 경

제적인 접근들이 갖는 한계들에 대한 비판적 인식으로부터 유래한다. 오로지 경

제성장에만 초점을 맞춘 발전개념이 지니는 단점들이 개별적인 국가생활에서나

국제적인 업무들에서 나타나는 구조적인 비논리성, 불평등성, 그리고 갈등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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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로 분명하게 반영되고 있다. 그러한 개념에 대한 신뢰성 상실은 사람들의

순화나 역사를 그 전반적인 발전과정에 완전하게 반영할 수 있게 만들려는 새로

운 다변적인 접근을 가능케 했고, 결과적으로 경제성장과 기술이전 등에서 문화

가 갖는 의의가 드러났다. 이제 발전이 공동체적 생활이 갖는 모든 국면들, 외부

와의 관계들과 자아인식을 포함하는 총체적, 다관계적 과정이라는 것이 명백해

졌다. "발전으로부터 얻는 혜택은 모든 관점에서 인간에게 이로워야 한다. 생활

수준의 향상이 물론 무엇보다도 근본적이지만, 물질적 조건들에서의 발전만으로

는 충분치 않다‥‥발전은 그러므로 사회의 성원으로서나 개인적 성취라는 관점

에서나 인간존재 전체의 정신적, 도덕적, 그리고 물질적 진보를 목표로 채야 한

다‥‥사람들을 외재적 원리의 어떤 형식에 굴복시키거나 낯선 생활방식들로 끌

어들임으로써 그들을 소외시키는 것과는 달리, 발전은 그들을 해방시키는데 도

움이 되어야만 한다. 그들로 하여금 자신만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자유롭

고 책임있는 존재로서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경제성장에 대한 양적 이해가 통합된 발전이라는 보다 풍부한 개념에게 점차

길을 내어주는 오늘의 세계에서, 문화적 가치들은 그 중요성이 날로 커가고 있

다. 따라서 발전이란 이런 각도에서 끊임없이 접촉하고 중첩하는, 경제적, 과학·

기술적, 사회적 및 문화적 요소들의 다수를 포함하는 유기적 과정일 수밖에 없

다. 이러한 이해는 모든 나라가 그 고유한 문화적 가치들에 상응할 발전형식, 즉

자생적 발전을 고안해 내야 한다는 생각을 낳게 한다. 만일 발전이 경제 이외의

가치들, 특히 문화적 가치들을 고려에 넣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목적을 결코 달

성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경제성장이 비록 발전에서 근본적인 요소라 할지라도,

그것이 택할 방향을 결정하고 가장 합당한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켜 준다는 관점

에서 개인과 사회를 위한 서비스에서 발휘될 효용성을 결정하는 것은 필연적으

로 문화적인 종류의 정책결정임에 틀림없다.

이와 같은 발전의 문화적 차원에 대한 강조가 가시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2) 'Thinking Ahead', UNESCO, 1977, p.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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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국가재정의 일정부분이 좁은 의미에서의 문화부문에 투입되어야 한다. 세계

적인 추세로 본다면, 대체로 국고의 1% 정도가 기준으로 되어 있다. 현정부도

이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으므로, 이의 조속한 실현이 기대된다. 물론 그

것이 문화행정과 체육행정의 통합으로 인해 현재도 이루어졌다는 강변으로 호도

되어서는 안된다. 현재의 문화행정 영역이 아직 협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선

현재의 행정영역을 위해서라도 국가재정의 투입은 마땅히 상향조정되어야 한다.

그와 함께 불과 1천6백억여원에서 머물고 있는 문화예술진흥기금도 1차목표액인

3천억원의 달성을 넘어서서 적어도 같은 부처 내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체육행정

을 위한 기금과 균형을 이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지하는 대로 체육기금은

현재 1조를 목포액으로 설정하고 있다. 아울러 새로운 재원의 발굴을 위한 노력

도 있어야만 할 것인 바, 사적 복제보상금제도, 문화복권제도, 문화체육부 산하

기관(예 :마사회)의 수익금 중 일부의 문화예술진흥기금에의 투입 등도 연구되

어야 한다. 또한 기업의 정치자금 헌납 대신 문화에의 투자를 종용하겠다는 김

영삼 대통령의 언질이 조속히 가시화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아울러, 유선방송이 시작되는 1995년을 눈 앞에 두고 이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투자액의 일정비율을 거기에 담겨야 할 문화내용을 위해 출자토록 아는 제도적

방안도 검토·실시됨 직하다. 이는 현재의 방송정책에서도 실시되도록 해야 한다

고 생각되는 바,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점차로 그 영향력이 더욱 막강해질

영상매체를 비롯한 각종 문화상품을 통한 문화종속에서 헤어나을 길이 없어 보

인다. 최소한도 공익자금의 문화분야를 위한 투자가 현대의 수준에서나마 지속

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Ⅳ .

이제 이러한 관점에서 문화체육부가 1993년 7월 23일에 발표한 "새문화·체육·

청소년진흥5개년계획"을 잠시 검토해 보도록 한다. 이 계획수립의 배경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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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자료가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이 계획은 기존 장기계획을 수립·보완한다

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특히 문화창달5개년계획 부운은 지난 1990년의 "문화발

전10개년계획"을 비롯한 일련의 장기계획들을 크게 참조하고 있는데, 이 역시

앞서 발포된 계획들을 수정·보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번 5개년계획의 기본이념은 과거에도 그랬듯이 별로 나무랄 데 없다. 특히

좁은 의미의 문화와 체육이 하나의 정부기관으로 통합되는 시점에서 예술인이나

체육인이나 그 활동의 성격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시민적 차원

에서는 그 모두가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를 위해 유익하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 만큼, 이와 같은 조처는 오히려 때늦은 감조차 든다. 다만 이번 계획에서도

체육의 문화적 의의가 다소간 모호한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이 아쉽다. 특히 행정

의 차원에서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의 균형육성이 운위되고 있으나, 예산 등의

차원에서 예술(문화)부분과의 균형감각을 어떻게 살려낼 수 있겠는가 하는 중차

대한 문제에 대한 전망이 뚜렷하지가 않다. 자칫하면 문화·체육·청소년이라는

세가족이 한지붕 밑에서 불균형상태로 살아 나가야 하는 불합리한 딸림이 계속

될 염려가 없지 않다.

정책의 기조도 나무랄 것이 없다. 아직 "곁에 있고 함께 하는 문화, 누구나 즐

기고 신명나는 문화"라는 표어가 수사적인 말장난의 흔적을 남기고 있긴 해도

1. 규제에서 자율로, 2. 중앙에서 지역으로, 3. 창조계층에서 향수계층으로, 4. 분

단에서 통일로, 5. 보다 넓은 세계로라는 표현들은 그것들이 제대로 실현만 된다

면, 세계적인 주제와도 어울리는 훌륭한 기조로서 평가될 수 있다. 필자로서는

그 중에서 무엇보다도 첫째와 둘째가 기필코 실행되지 않으면 문민정부의 의미

가 반감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해 두고자 한다.

그러나 이념과 정책기조가 손색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다면, 그것들의 의의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기본계획의 실천과 연관된 구체적인 문제들 중 몇몇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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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해 보고자 한다.

첫째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좀 더 독립적으로 운영되면서 예술활동의 수월

성을 높이는 작업에서나, 참여성을 늘이는 작업에서나 좀 더 효율적이어야 한다.

특히 지원업무에서 실무진이나 감독관청인 문화체육부의 영향력은 절제되어야

한다.

둘째로,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예총)에 대한 새로운 정책적 대응방안이

시행되어야 한다. 예술계 일각에서는 이를 해체하고 각종 단위협회(지방 포함)

와 개인들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마저 일고 있음

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정부로서는 이른바 운동권을 주도해 온 개인, 단체들의

연합체를 사단법인화 하는 것을 하나의 대안으로 받아들인 듯한데, 이러한 조처

에서는 예총해산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진의가 제대로 읽혀진 것 같지 않다. 이른

바 보·혁대결로 인한 소모를 극소화하고 작품 내지 활동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

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정책대응이 있어야 하는가가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되었

음직 하다. 같은 맥락에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의 기능강화라는 항목도 분권화

의 시대를 맞아 깊이있게 재고되어야 한다.

세째로, 문화산업개발과 기업문화활성화 지원방안이 제대로 세워져야 한다. 계

획에 따른다면, 미래사회는 고도의 과학기술로 첨단매체 출현과 새로운 문화창

출이 예상되며, 정보의 다량화가 이루어지고 그 전파속도가 가속함에 따라 국민

의 다양한 문화욕구가 증대될 것이므로, 정부는 문화산업의 급속한 발달에 대비

하여 전문적인 연구와 뉴미디어산업, 고부가가치산업 개발에 역점을 두고, 문화

예술자료의 체계적인 정리와 새로운 문화상품 개발에도 전력할 것으로 되어 있

다. 이 문제는 정보화·국제화라는 추세 앞에 자칫하면 실종되기 쉬운 민족문화

의 정체성 확립이라는 문제와도 연결되는 심각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대응계획은 실로 시의적절하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보면 다소

간 실망스럽다. 왜냐하면 문화산업 육성전략, 문화상품 개발, 문화산업제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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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정비 등의 막중한 업무를 주요과제별로 문화예술계, 산업계, 학계 등 관계전

문가 15명 내외로 구성되는 문화산업자문단에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로

서는 그보다는 키를 계획중에 들어 있는 한국문화정책연구원의 가장 중요한 업

무분야로 책정하고, 이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검토를 바탕으로 한국문화산업진

흥공사를 설립하여 집중적인 업무추진을 시도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문화산업

이라는 개념 속에는 공연예술 등 영상매체의 소프트웨어가 될 수 있는 분야들이

포함되어야 문화산업 전반이 제대로 육성될 수 있을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뉴

미디어에 대비하여 올드미디어라고 자칫 소홀시되기 쉬운 활자 내지 인쇄매체에

대한 종합적인 발전방안도 고안 실천되어야 한다.

이렇게 본다면 한국문화정책연구원은 중장기 국가문화예술정책 및 전략 개발

과 후기산업사회에 대비한 첨단 문화산업 연구개발에 국한하고, 문화예술행정과

기능인력 교육은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예술연구원을 부설시켜 예술이론 전공요원

과 함께 예술행정 전공요원을 훈련하는 것이 좀 더 능률적이라고 생각한다.

5개년계획 안에 들어 있는 실천방안들과 관계되는 이상의 문제들과 함께 필자

는 국제화에 대비한 문화외교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다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 문제를 항을 달리하여 좀 더 심층적으로 다

루어 보기로 한다.

Ⅴ .

제14차 유네스코 총회(1966)에서 채택된 (국제 문화협력원리 선언)에 따르자

면, 국제문화협력에는 교육, 과학 그리고 문화와 관계된 지적 및 창조적 활동의

모든 국면들이 포괄되는 동시에 통신도 추가될 수 있겠으나, 필자로서는 대체로

예술을 염두에 두고 논의를 전개시켜 나갈 것이다. 이때 우리의 출발점은 국제

적인 문화협력이 사람들 사이에 평화로운 관계가 유지되도록 하는 기초들 중 하

나라는 인식 아래, 모든 문화들이 지닌 동등한 가치를 인식하는 것임은 두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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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위가 없다. 상호적인 관용과 국제적 이해의 강화는 특수한 문화적 특색들과

그것들이 대표하는 가치들의 인정으로 이어지며 개인들과 국민들의 창의성 강화

와 지식의 진보를 촉진한다. 그것은 또한 문화적 발전에 대한 식견과 더불어 지

식, 경험 그리고 행동수단의 축적을 가져온다. 그러므로 문화협력은 전세계적으

로 지속되는 무지, 불관용과 모든 형식의 편견, 특히 종족적 편견과의 투쟁에서

극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 종족적 편견을 비롯한 그 모든 것들은 불신과 증오를

낳고 긴장을 창출하며 군비축소를 촉구하는 노력을 방해하고, 평화를 위협한다.

따라서 문화는 국가들 사이에, 특히 산업화된 국가들과 발전도상국가들 사이

에 좀더 균형잡힌 그리고 좀 더 공정한 관계를 형성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그러므로 발전의 문화적 차원에 대한 질문도 국제적 작업이라

는 맥락에서 제기된다. 왜냐하면 문화상호간의 대화를 가능케 하는 새로운 형식

들에 기초된 새로운 형식의 연대가 국가들 사이에서 발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문화적인 국제협력은 물론 당사국의 이해관계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독일에

서 통용되는 "대외 문화정책(auswärtige Kulturpolitik)"이라는 표현이 애초에 문

화선전과 동일시되었고 이러한 사정은 프랑스와 영국에서도 마찬가지였듯이, 문

화적인 국제협력이라는 어휘도 그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계를 향한 자국문화의 발신 노력이, 어디까지나 앞에서 말한

문화적인 국제협력의 의의에 의해 통제되지 않을 경우, 또 다른 재앙을 낳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이와 같은 전제 아래 몇 가지 현안과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로, 좀 더 활발한 문화외교를 위해 관련기구들의 정비 내지 협력체제 구

축이 모색되지 않으면 안된다.

현재 우리의 문화외교는 외무부(문화협력국)와 그 지휘감독 아래 있는 한국국

제교류재단, 문화체육부(문화정책국 국제교류과, 국제체육국 및 청소년교류과)와

그 지휘감독 아래 있는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은 물론, 교육부(사회국제교육국)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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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지휘감복 아래 있는 학술진흥재단 및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그리고 공보처의

해외공보관과 한국문화원 등등에 의해 산발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어느 나라에서이고 문화를 비롯한 각종 국제교류활동이 단일 창구로 통일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어느 곳에서나 유대나 상호조정의 필요성이 부정되지는 않

는다. 일본의 경우, 내각 관방부장관을 의장으로 9개의 관계 각 성·청의 국장들

로 구성된 "국제 문화교류 추진회의"나 12명의 각료가 참가하고 집권여당 정무

조사회 및 국제교류 특별위원장을 비롯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그 밖의 각료, 집

권여당 임원 등에 출석을 의뢰하는 "국제 문화교류 추진에 관한 각료 간담회"가

그와 같은 조정을 시도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결실이 1989년도부터 5년간에 걸

헉 국제문화교류의 강화를 위해 강구할 만한 시책의 방향을 담은 "국제 문화교

류 행동계획"이거니와 우리에게도 그와 비슷한 연결망이 있음직하다. 필자의 생

각으로는 대통령 교문수석이 그와 같은 조정임무를 담당하기에 적당하다고 생각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제도적인 개편 역시 고려됨직하다고 본다. 외무부는 전

문분야별 해외정보수집을 비롯한 해외문화의 국내 소개에, 문화체육부는 국내문

화의 해외 소개에 좀 더 주력하게 만드는 방안과, 한국문화의 진흥발전은 문화

체육부가, 해외소개는 외무부가 전담케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만한데, 어떤 경

우에나 정통성이 희박했기에 무리하게 설치, 운용되던 공보외교의 발상은 시대

착오적임에 틀림없다. 김 대통령이 지난 4월 13일 재외공관장들에게 새정부의

출범으로 대내외 체제흥보의 필요성이 없어진 지금의 우리 외교는 문화적 독자

성과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널리 알림으로써 한국을 올바로 알리는 순수한 문화

외교로의 방향전환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고 한 지적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처방이다.

둘째로, 정부차원의 기구정비 내지 업무조정은 결코 문화외교에서 정부 또는

정부기관의 주도적인 역할 강화를 뜻하지 않는다. 물론 문화외교 내지 문화행정

의 전문요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그것이 외무부가 되든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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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체육부가 되든, 정부 내지 정부기관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민간주도의 문화교

류를 위한 환경조성에 머무는 것이 합당하다. 즉 문화외교의 실질은 해당분야의

전문가들에 의해 채워져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비정부적 국제기구들이 최대한

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특히 유네스코와 연관된 중요한 춘화예술 비정부적 국제

기구(NGO)들이 70여개를 헤아리는데, 우리나라도 이 중 25개의 단체에 가입하

고 있다. 그러나 이중 국제펜클럽, 국제극예술협회, 국제박물관협회 등 일부만이

활동적인데, 그것들마저도 충분히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다. 첫째, 영세한 예산과

조직으로 국제적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우며. 둘째, 예총소속 예술단체에서 볼

수 있듯이 국제교류업무는 부수적인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셋째, 국제문화

교류를 추진할 국제적인 경험과 감각이 있는 요원들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

하다는 것 등이 그 요인으로 손꼽히고 있다. 또한 정부의 대외문화협력정책도

NGO 등을 통한 접촉시도보다는 주무부서의 직접적인 교류구진을 선호함으로써

민간의 국제교류가 자생력을 충분히 배양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

와 정부기관은 정책기관으로서의 본래적인 임무에 좀 더 충실한 채, 민간주도의

문화교류를 위한 뒷바라지에 성의를 다해야 한다. 민간문화외교를 위해 가장 중

요한 통로인 NGO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역할 제고

가 필요한데, 우선 그 소속을 교육부로부터 문화체육부나 외무부로 이관하여 시

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전문성을 고조하는 것이 고려됨 직하다.

셋째로 지역적인 차원에서의 문화교류를 위한 새로운 노력이 기울여져야 한

다. 21세기를 앞두고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역할이 제고될 것으로 예측하는 사람

들이 적지 않은데, 그러한 역할 제고가 단순히 경제적인 의미만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와 함께, 아니 적어도 경제협력이 좀 더 견실한 것이 되기 위해서도, 문

화협력은 필수불가결하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필자는 이미 형성되어 있는 동남

아시아교육장관조직 (SEAMEO)에 의한 고고학 및 예술을 위한 지역센터 (SPAFA)

와 유사한 동북아 문화센터의 창설을 우리 정부가 주도할 것을 제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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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가 가입한 해인 1971년에 개최된 동남아교육장관조직 제 6차 회의로

부터 발상되어 여러 우여곡절 끝에 1978년에 발족된 이 센터(SPAFA)는 방콕에

있는 본부 외에 인도네시아, 필리핀, 그리고 타이에 지부가 있다. 현재의 회원국

가는 브루네이 다루쌀람,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

가폴, 타이 그리고 베트남이다.

정보보급과 그 밖의 합당한 활동 프로그램에서의 협동을 통해 문화유산의 인

식과 감상을 계발하고, 지역 안에서의 고고학적 문화적 활동들의 진흥과 풍요에

조력하며, 지역 프로그램들과 활동을 통해 그리고 자원들과 경험들의 공유를 통

해 고고학 및 예술분야들에서의 전문적 역량을 촉진하고, 고고학 및 예술에서의

지역프로그램들을 통해 동남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상호인식과 이해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 SPAFA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이 글의 목

적이 아니므로, 부연설명은 생략키로 찬다. 단지 이 센터나 그것이 수행하는 활

동들은 동남아시아 교육장관사무국 분만 아니라, 일본, 프랑스 그리고 뉴질랜드

등의 자금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음을 첨언해 둔다.

SPAFA를 참조하든 말든, 우리가 진정 아·태시대에 걸맞게 행동하고 싶다면,

동남아 못지 않게, 아니 오히려 그 이상으로 풍부한 문화전통을 공유하면서도

각자 개성있게 발전시킨 동북아 여러나라들 사이에서 의미있는 문화협력사업을

주도하는 역할을 우리가 담당함직하다는 것이 필자의 제언에서 핵심을 이룬다.

이는 통일외교를 위한 문화적 접근의 일환으로도 그 의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ASPAC(아태각료이사회)가 유명무실해진 상환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우리는 1993년의 엑스포, 1994년의 세계한국방문의 해 등을 준비하고

있을 뿐더러, 1994년은 서울정도 6백년이기도 하다. 이와 병행해서 행해지는 여

러가지 단발적인 문화행사들보다는 좀 더 지속적인 문화사업들의 구상이 요청되

는데, 예컨대 이와 같은 조직을 바탕으로 국제공연예술제를 개최할 경우, 우리는

동북아 지역은 물론 동남아를 아우르는 아시아 전체와 세계를 향해 좀 더 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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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우리 문화를 발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아시아경기대회와는 별도로 중국

이 동북아경기대회를 창설한 내면적 이유가 무엇인지는 문외한으로서는 알 수

없으나, 대륙문화를 받아들여 독자적으로 발전시켰을 분 아니타, 일본에까지 전

수했노라는 역사적인 자부심에 걸맞는 문화적 표현이 우리자신에 의해 주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미 일본은 1971년에 유네스코의 기본 방침에 따라 아·태

지역의 문화보존 및 발전과 함께 도서의 개발과 진흥을 도모하고 상호이해에 기

여한다는 취지로 유네스코 아시아 문화센터(ACCU)를 정부와 민간유치의 협력

에 의해 재단법인으로 발족시켰다. 국고보조가 80%이상을 점한다는 점에서, 비

록 유지회원의 회비수입, 유네스코로부터의 원조금, 기부금, 기본재산 수입, 사업

수입 등이 있다 하나, 다분히 문부성의 산하단체적 성격이 강하다. 예컨대 1991

년 3월에 개최된 아·태지역 유네스코 문화활동 지역협력 전문가회의는 제10차즐

기록하는데, 참가국이 오스트렐리아, 부탄, 중국, 피지,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일본,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네팔, 뉴질랜드, 파키스탄, 파푸아 뉴기니, 필리

핀, 한국, 스리랑카, 타이, 베트남 등 20개국에 달하고 있어 그 활동범위를 짐작

케 한다. 여러가지 활동에서 동남아가 주요 목표대상으로 여겨질 만한데, 문화적

접근에 의한 새로운 대동아공영권의 형성과 연관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넷째로, 전문가들을 통한 문화교류 못지 않게 자라나는 세대를 비롯한 보다

폭넓은 민간외교가 추진되어야 한다. 일본은 21세기 초엽에 10만명의 유학생을

수용한다는 목표를 세워 놓고 있다. 이와 아울러 늘어나는 해외거주 경험이 있

는 일본인 자녀들을 위해 이들에게 일본국민으로서의 적합한 교육기회를 제공함

과 동시에 해외에서 몸에 익힌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기회를 확보

하고자 노력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부분적으로 실시하다가 대학입시 중심교육에

의해 희생된 괘 중단되다시피 한 국제이해교육 협동학교계획도 활발하게 진행되

는데, 여기에서 문화, 예술적 프로그램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상당히 높은 편이

다. 더구나 1992년 9월부터 국공립 유치원, 초·중·고교에서 우선 매월 둘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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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에 실시되고 있는 학교 주5일제의 도입은 자라나는 세대들로 하여금 창의

성과 함께 국제성을 몸에 익힐 수 있게 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도록 계획 실시

평가되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 크다. 우리 역시 그와 같은 문제를 심

자하게 고려하지 않는 한, 우리 자신은 물론 우리 자녀들의 시대에서도 우리는

결코 책임있는 세계시민으로 살아 갈 수 없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제화와 동시에 성숙해가는 지방화에 대비한 전략도 마련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지방도시들이 매력있는 국제문화교류 내지 협력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도시들의 문화력을 든든하게

만드는 정책과 행정이 선결되어야 하겠지만, 이를 국제화 추세와 연결할 때, 우

리는 좀 더 종합적인 결실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자매도시 맺기가 한 방법

일 수 있겠지만, 형식적인 결연이 중요한 것이 아님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각

부문의 전문인력은 물론 청소년 및 시민차원에서의 교류가 촉진되어야 할 것이

며 이 때 좁은 의미의 문화, 즉 예술활동은 좋은 촉매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이

다.

Ⅵ .

앞에서 지적한 대로 문화는 경제영역을 포함하여 사실상 삶 전체와 연관되는

만큼, 좁은 의미의 문화행정영역은 경제 분 아니라, 그 밖의 행정영역과 적어도

망조직을 통해서라도 연계되어야 한다. 즉, 전통적으로 볼 때 문화적 가치들과

가장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교육행정이나 관광행정을 비롯하여 과학·기술, 통

신, 그리고 환경을 위한 행정과 문화행정의 연계가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 뿐 아니라 국내·외 정치를 담당하는 내무행정과 외교행정, 산업·통상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영역과 문화행정영역 사이에도 연결망이 구축되어야 한다.

그러자면 종전의 떨 또는 위계중심의 행정체계보다는 網 또는 과업중심의 행정

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는데, 외국에서는 이를 가리켜 행정의 문화화라고 일컫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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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행정기구 전체의 행정스타일의 변혁요구로 요약될 수 있는 이와 같은 지향의

보다 기본적인 기초는 물론 자율의 확충이라고 할 수 있겠다. 특히 민간부문과

의 좀 더 원활한 접촉을 추구하면서 이로써 경색되기 쉬운 정부 내지 행정조직

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것이 그 근본취지에 속하기 때문이다. 이 대전제는

행정부문이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성격을 최대한 보장할 분더러 이로부터 스스로

영향을 받겠다는 용의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 그것은 계속해서 '지배문화정책비

판'3)의 표적이 되는 것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이때 무엇보다도 불합리한 법

령의 개정이나 문화관련 기구운영의 개선 등이 행정의 문화화를 위한 헛걸음이

될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현재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중에 진행되고 있는 사정작업이 신한국창조를 위

한 소극적인 접근방법이라면, 앞에서 말한 "활력있는 문화생활"을 위한 정책수

행은 신한국창조를 위한 적극적인 접근방법이 될 것이다. 이는 특히 다가오는

21세기에 역사의 주인공이 될 오늘의 자라나는 세대를 염두에 둘때, 더욱 그러

하다. 부디 이를 위한 일대 영단이 내려져서 모든 국민들이 신명 중에 품위를

지켜나가는 생활양식을 스스로 익혀 나가는 계기가 무르익게 되기를 감히 기대

해 본다.

3) 민예총의 문화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 (1993. 5. 11)의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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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민정부의 개혁과 90년대 문화정책의

기본과제

심 광 현*

<세 목>

Ⅰ. 개혁의 난관과 문화적 상황의 역설

Ⅱ. 문화창달 5개년계획의 특징과 문제점

Ⅲ. 진정한 문화개혁을 위한 새로운 정책

과제와 전망

Ⅰ . 개혁의 난관과 문화적 상황의 역설

봄부터 나라 전체를 들뜨게 하던 개혁의 열풍도 이제 잠잠해지고 있고, 정치

권의 일각에서는 상당만 풍파가 일었음에도 이렇다할만한 개혁의 실제적 성과가

뚜렷하지 못한 것이 현 실정이다. 물론 수십년간의 군부독재와 파행적인 자본주

의 발달과정에서 누적된 구조적 모순이 일부 정치세력의 교체와 몇몇 법제적 개

혁조치를 통해 해소되고 극복되리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

나 겨우 시작에 불과할 뿐인 몇 가지 상징적인 개혁조치만으로도 대통령의 인기

가 대중스타를 앞지를 정도로 치솟았다는 사실은 국민대중의 개혁에 대한 열망

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점은 이제까지의 개혁이 어떤 성과를 냈는가 아닌가를 따지는 것보다는 개

혈의 과정적인 기제와 성격, 구조 자체를 이해하는 일일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해 보자.

첫번째로 주목할 점은 이제 막 시작된 현재의 개혁과정은 전형적인 '위로부터

의 부분적인 개혁'이며, 따라서 아직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전반적인 개혁과정에

* 미술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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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위로부터의 개혁은 그것이 '아래로부터의 개혁

요구 및 실천'과 맞물리지 못하면 일과적이고 공허하기 쉽고, 나아가 '위' 내부의

보수세력들과 각종 이익집단의 반발과 저항에 직면하여 좌초하기 십상인데, 이

제까지의 짧은 기간 동안 드러난 수많은 진통은 이런 가능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위로부터의 개혁'의 주체는 대통령 한 사람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외로

운' 개혁세력이라든가 하는 말들이 항간에 떠도는 것도 현재 개혁과정의 어려움

을 간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위로부터의 소수 개혁세력은 아래로

부터의 개혁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와 실천으로부터 상당수의 보수적인 기득권

세력들에 의해 차단당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 이익을 보장받고 있는 중간층집단

들의 집단이기주의와 반신반의하는 소극적 태도에 의해 그 동력을 희석당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단면이라 할 것이다.

물론 현재의 개혁주체들 자체가 아래로부터의 개혁요구를 전격적으로 수용할

것이라고 보는 것도 어리석은 일일 것이다. 실제로 양자사에에는 상당한 격차와

모순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양자 사이에는 현단계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제

문제의 전반적 개혁과 관련하여 격차와 모순만큼이나 일정한 공통분모가 분명히

존재한다. 문제는 이 명백한 공통분모의 실현 자체도 누적된 구조적 악폐들과

사회 각 분야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상당수의 보수적인 기득권 세력에 의해

저지당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모두를 경악과 찬탄으로 몰아넣었던 예기치 않은

금융실명제의 실시만 하더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이런 어려움에 봉착해 있

다. 이제까지의 개혁조치들은 이런 점들로 인해 개혁주체들이 정말 개혁의지를

갖고 있는 것인지를 의아스럽게 만들며, 겉으로는 대 국민적 제스처로 정통성을

강화하면서 내용적으로는 권력기반을 다지기 위한 실리추구에 불과한 것이 아닌

가 하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더구나 상황판단을 어렵게 하는 이런 착

종된 과정으로 인해 진보세력들도 위로부터의 개혁과정을 어디까지 지지하고 어

느 지점까지 반대해야 할지 갈피를 잡기 어려우며, 무엇보다 절실하게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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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아래의 결합을 위한 노력이 시도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

라 하겠다.

둘째로, 현재의 전체 개혁과정은 정치적, 경제적 개혁의 시급함으로 인해 장기

적으로 볼 때 개혁의 진정한 성과를 좌우할 문화개혁의 차원을 등한시하고 있

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어쩌면 삶 그 자

체라고 해도 좋을 만큼 광범위한 문제영역에 걸쳐져 있는 것이므로 어디서부터

개혁의 실마리를 풀어야 할지 막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화개혁이란 일종의 말

장난 같은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먹고사는 문제가 절박할수록 뒷전

에 밀리기가 십상인 것도 사실이다. 또 문화는 정신적, 의식적인 활동과 관계된

다는 이유로 문화개혁은 곧 의식개혁운동 -가령 새마을 운동이라든가 신한국창

조를 위한 국민의식 선진화 운동 -에 다름 아니라고 보기 쉽다. 그러나 문화는

단지 고상한 사상이나 뚜렷한 이데올로기의 체계와 연관되는 의식적인 차원의

것만도, 정의 불가능한 막연한 생활태도나 관습만을 의미하는 것만도 아니다. 문

화는 물론 정치나 경제의 차원과는 구별되고 또 그보다는 훨씬 광범위하고 불특

정한 측면을 지니고 있지만, 그 자체로도 물질적인 장치와 형식을 지니고 있어

결코 규명 불가능한 것만도 아니다. 또 사람들의 의식과 무의식, 행동과 욕망의

복합적인 그물망과 같은 것이어서 이것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하는 것이 역으로

정치와 경제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것이기에 문화영역의 제도적,

실천적, 이론적 제차원을 어떻게 연구하여 개혁할 것인가는 사회전체의 발전이

라는 측면에서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개혁

과정에서 문화개혁의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 있으며, 그 중요성 자체도 거의 인

식되고 있지 못한 것 같다. 그런데 문화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복잡한 과정

이므로 일단 어떤 얼개가 형성되면 그 관성 역시 크기 때문에 이를 개혁하기 위

해서는 정치나 경제분야보다 더욱 크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므로, 이를

단기적인 조치로 개혁하려 할수록 왜곡의 파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도 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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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문화정책 속에서는 충분히 고려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점은 사실상 서로가 긴밀히 상관되어 있다. 이

를테면 위로부터의 개혁의 불충분성은 불충분한 또는 왜곡된 문화개혁을 초래하

기 쉽고, 아래로부터의 개혁과정은 불가피하게 전면적인 문화개혁의 과정을 유

발한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개혁과정은 전자의 수준에 고착되

어 있으며, 정책적으로도 전자에서 후자로의 이행을 위한 고려가 거의 마련되어

있지 못한 것 같다. 이러한 문제점을 현정부의 개혁주체들만의 탓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나친 일일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분단이래 우리의 문화정책은 위

로부터의 억압적인 규제와 통제를 기조로 삼아 전개되어 왔으며, 문화과정에 본

래 내장된 개방성, 자발성, 창의성, 자유와 해방에 대한 갈망에 대한 군부파시즘

체제의 두려움으로 인해 문화분야에 대한 탄압과 규제는 어느 분야보다도 더욱

야만적인 형태를 취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누적된 문화분야 전반의

철저한 보수성과 문화계 인사들 자체의 비민주성, 권위주의적이고 비창의적인

성격의 무거운 관성이야말로 당면한 문화개혁의 과제는 물론 전사회적 개혁과정

에 대해서도 커다란 장애물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럼

에도 이런 문화적 모순과 장애들은 그 제도와 실천 자체가 '문화와 예술'이라는

고상한 미명을 띠고 있기 때문에 예로부터 '문예'를 존중하는 국민적 특성으로

인해 전반적인 비판의 대상에서 면제되기 쉽고, 그때문에 구조적 악습을 안고도

쉽게 재생산된다는 특성을 지닌다. 바로 이런 특성이야말로 본래 가장 전향적이

고 진보적이어야 할 문화예술분야가 오히려 우리 사회에서는 가장 보수적이고

낙후되고 가식적이고 비창의적인 분야로 남아있고 실제로 개혁에 대해서도 저항

적이라는 점에서 역설적이다. 현정부가 추진중에 있는 '문화창달 5개년계획'을

검토하고, 90년대의 바람직한 문화정책의 중장기적인 과제와 전망을 가늠해보고

자 할 때 무엇보다 적극적으로 타결해야 할 지점은 바로 이와 같은 우리의 문화

적 지평이 처해 있는 역설적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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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문화창달 5개년계획의 특징과 문제점

새 정부의 「문화창달 5개년계획」이 발포된 상황에서 문화분야에서의 개혁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이를 살펴보기 전에 우선 고려해야 할 점은 계획과 실

현 사이에 현실적으로 존재가능한 여러 격차들이다. 예컨대 새 정부가 개혁의

의지는 있으나 보수세력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쳐 종전의 상태로 후퇴할 가능성

(노동정책의 경우처럼), 어느 정도 개혁을 추진하다가 경제적 정치적인 다른

이유로 인해 문화개혁을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경우, 실제로는 미미한 개혁의지

를 미사여구로 포장한 계획안을 발로했을 뿐인 경우, 또는 의욕만 앞서서 지나

치게 비현실적인 개혁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실행과정에서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등이 그것이다. 또한 현재 추진중인 개혁의 내용들이 전모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시간차의 문제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런 점들에 비

추어 현재의 계획 자체만으로 실제 개혁방향의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따라

서 여기서는 발표된 새 문화창달 5개년계획안의 정책기조와 주요 사업내용을 6

공화국 문화정책의 그것과 비교하여 개략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점과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새 문화정책을 6공화국의 문화정책(90년 6월에 발표된 「문화발전10개년

계획」)과 비교해 보자. 주지하는 바와 같이 「문화발전 10개년계획」은 우리 국가

문화정책의 역사에 커다란 전기를 이룬다. 그간의 문화정책이 규제와 통제중심

의 정책이었음을 시인하고 향후로는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식으

로 최소한 구호상으로는 문화민주주의를 선언하고 있고, 소수의 전문가 중심에

서 벗어나 "모든 국민에게 문화를"이라는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문화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문화주의 전략을 새롭게 표방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나아가 문화주의

전략은 단지 문화예술의 보존개발이나 예술창작환경의 조성이라든가 문화향수권

의 신장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국가의 제반 사회경제 발전정책 자체를 문화적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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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서 재조명하고 접근해 간다는 방식으로 거시적이고 총체적인 차원에서 미래

의 문화정책을 구상하고, 구체화시켜 나가는 의미를 지닌다. 이는 그동안 국가발

전전략의 일환으로 부분적 차원에 머물고 있던 문화의 문제가 90년대에 들어서

는 국가발전전략의 중추적 기능의 일환으로 격상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을

뜻한다.

그러나 그동안 국가의 제반정책이 단순한 구호와 복잡한 실행사이의 막심한

격차를 오히려 자연스러운 전제로 삼은 채 오직 구호상으로만 새로움을 표방해

왔듯이 새로운 것으로 제안된 문화발전 10개년계획이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정

책당국의 실행의지와 공식적인 지배적 문화행정기구의 집행내용과는 무관하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비현실적인 정책기조의 표면 위를 떠돌아 왔을 뿐임

(가령 3년간 노력을 해도 3,000억원의 문예진흥기금 조성조차 불가능한 상황에

서 10년간 3조 8천억원의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허구적 예산)은 주지의 사실이

다. 이런 점들은 문화민주주의라든가 문화주의와 같은 거창한 전략을 내세우고

설령 수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해도 오랜 군사독재과정에서 배태된 수많은 구조

적, 인적 장애요인들의 제거없이는 매사가 공염불로 되돌아가고 만다는 사실을

보여줄 뿐이다. 이런 점에서 6공화국의 문화정책은 분명히 과대포장된 전시효과

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었다.

이번 발로된 새 문화정책의 정책기조는 이런 점을 의식한듯, 그 정책기조 자

체도 화려한 미사여구보다는 현실적인 과제를 보다 대중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려

고 노력한 흔적이 역력해 보인다. 이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곁에 있고 함

께 하는 문화, 누구나 즐기고 신명나는 문화- 1) 규제에서 자율로 2) 중앙에서

지역으로 3) 창조계층에서 향수계층으로 4) 분단에서 통일로 5) 보다 넓은 세계

로 … 이와 같은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미래의 고도 정보화사회에 대비하는 문

화환경을 조성하고 이에 적응하는 새로운 문화적 시각을 다듬어 약진하는 문화,

역동적이고 생명력 있는 문화, 맑고 밝고 깨끗한 문화를 만들어 가려는 것이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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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추구하는 문화정책의 기본방향이다. " 물론 새정책은 문화발전 10개년계

획에 비해 전혀 새로운 기조를 내세운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몇가지 점에서는

한결 진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된다.

우선 그 정책수립시 방법론적인 접근방식을 보면,

1) 그동안 상호연관을 무시하고 분리추진되어온 문화예술, 체육, 청소년 분야의 시

책을 합리적으로 접목하여 이를 체계적, 종합적으로 접근하려고 한 점.

2) 공화국에서 추진해온 정책을 검토, 보완하고 새로운 사회문화환경에 맞게

투자의 우선 순위를 현실성 있게 조정하고자 노력한 점.

3) 국민 개개인의 평균적인 삶의 조건 개선과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원에

정책의 근본이념을 설정하고자 한 점.

4) 그동안 정책수립과정에서 배제되어온 계층의 의견을 수용하고자 노력한 점

등이 돋보인다 하겠다.

또한 주요 역점시책을 두고 보면,

1) 고급예술의 보편화, 대중예술의 고급화를 지향함으로써 그간의 정책에서 편

중현상을 보여온 고급문화 중심성에서 벗어나 대중문화의 발전을 균형있게

조정하고자 한 점,

2) 문화산업분야에 대한 본격적인 진흥정책을 수립하고자 한 점(그러나 문화제

국주의나 무분별한 상업주의의 확산에 대한 신중한 방책이 부재한 것 같다).

3) 그간 정규적이고 안정적인 연구체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어온 국가

문화정책의 중장기적이고 종합적,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 본격적인 문화정책

연구원 설립을 새로운 주요사업으로 설정한 점(그러나 설립과정이나 재원,

조직, 운영계획의 차원에서 논란의 여지가 많을 것 같다).

4) 문화적 차원에서 기업이윤의 사회적 환원을 촉진할 수 있도록 기업의 문화투

자 확대를 위한 제도적 조치를 도모하고 노력한 점 등이 눈에 떤다 하겠다.

이런 점들은 그간 이미 현실적인 사회문화환경의 변화과정에서 객관적으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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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되어 왔던 것이나 6공화국 정권에서 이중적인 성격(의사개량적 성격과 강압적

통치의 이중성)으로 인해 애매모호하게 처리되어 왔던 것이라면, 새정부에 의해

주요한 역점시책으로 올바르게 채택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현

실적인 수준으로의 조정 결과가 과연 6공화국 정책에 비해 실질적으로 진일보한

것인가 하는 문제는 따져 보아야 한다. 몇 가지 이와 같은 방법론적이고 사업기

획적인 차원에서의 부분적인 개선이 실제적인 문화개혁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

을까? 개혁이란 문자 그대로 종전의 구조적인 모순과 장애를 전반적으로 극복,

제거해가는 과정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기존의 구조적 모순과 부조리를 방

치한 채 부분적인 외피의 일부를 개선한다거나, 당장 현실적으로 요구되는 새로

운 변화에 '적응'해 간다는 식의 소극적인 미봉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

로 정치경제분야의 개혁을 추진해온 지난 몇 개월 동안에도 여실히 드러났듯이

개혁이란 것이 몇 가지 부분적인 법제도를 개편하겠다거나 새로운 사업을 추진

하겠다는 참신한 아이디어 제안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금융실명

제라든가 노동관계법의 개선과 같은 구체적인 개혁안도 실제로 기득권 세력과

자본의 반발에 부딪치게 되면 어느샌가 꼬리를 감추게 되고, 정치개혁 역시 뇌

물수수사건에 대한 감사와 일부 실무라인에서의 처벌로 마무리되고 마는 결과들

은 그와 같은 식의 개혁이 결국은 현상유지로 귀착될 분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런 점은 문화분야의 경우에는 더욱 심하다고 할 수 있다. 문화분야에서

는 진정한 개혁을 저해하는 메카니즘이 다른 영역에 비해 더욱 더 뿌리깊고 일

관되게 작동하고 있다. 실제로 정치와 경제분야는 권력과 부를 둘러싼 경쟁이

치열하고 내적 외적 정세의 변화가 격심한 까닭에 인물과 제도의 부분적인 변화

가 잦은 편이며 이로 인해 기득권층의 세력교체 역시 일정하게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화분야는 이해관계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안기 때문에 기득

권의 정체, 누적현상이 어느 분야에 비해 극심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문화분

야는 봉건적, 반민주적, 권위주의적, 상업주의적 성격이 순수예술이나 학술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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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외관에 의해 사회로부터 보호받은 채 가장 광범위한 형태로 고착되어 왔기

때문에, 수십년간의 억압적인 정치상황 속에서 형성되어온 우리 사회전반의 뿌

리깊은 보수성은 실제로 문화분야에 의해 더욱 촉진되고 강화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분야의 개혁은 소위 전문가들과 지식인들이 그 과정을 주도하

고 있는 문화분야에 축적된 보수적 메카니즘의 주축을 이루는 인적, 이데올로기

적 모순구조를 철저히 제거하고 극복하지 않는 한 그 실현이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Ⅲ . 진정한 문화개혁을 위한 새로운 정책과제와 전망

따라서 개혁의 주요한 방향은 단순히 부분적인 법제 개선과 새로운 환경에 적

응키 위한 사업기획의 차원에 머물 것이 아니라 좀더 근본적인 방향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위로부터의 개혁과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실질적으로

맞물릴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반의 실천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

다. 이를 위해서는 위로부터는 문화적 악법과 구악의 척결, 문화계의 보수적 인

사들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를 위한 실천적 노력들이 강화되어야 하며, 이런 물

꼬트기의 작업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지지를 기초로 밑으로부터는 문자그대로 대

중의 자발적인 문화적 실천과 창조적인 노력들이 다양하게 확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새문화정책의 정책기조는 다음과 같은 차원에서 근본적으

로 수정되고 보강될 필요가 있다.

1) 이미 6공화국의 정책기조의 중점내용으로 잡혀있었던 "규제에서 자율"로라든

가 중앙에서 지역으로, 창조계층에서 향수계층으로의 전환만으로는 부족하

다. 이와 같은 정책기조가 여전히 관리하고 지배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

상시키는 족으로 방향 잡혀져 있다면 문화의 민주화란 실상 한낱 평균적 통계

수치 상으로만 실현될 뿐이기 때문이다. 새정책이 진정으로 문화개혁을 지향

한다면 그 정책기조는 무엇보다도 이제까지와는 달리 관리하고 지배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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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그 정책대상을 바꾸어야만 한다. 다시

말해 변화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사

업들의 수행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 특정한 새로운 지배계층이나

전문가들, 기껏해야 중간계층의 일부에게만 기회와 특권을 부여하는 식으로

귀착되고마는 종전의 방식을 넘어서서 대다수의 근로민중의 삶의 질을 어떻

게 향상시키는 데에 진정으로 기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야말로 문화

개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의 중심기조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말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만을 열거할 것이 아니라 '문화'의 개념 자체를 새롭게 사고해

야 한다. '문화'라는 개념으로 전문예술창작자들의 예술적 행위와 산물만을

생각하는 종전의 협소한 개념을 벗어나 삶의 다양한 방식과 관행으로서의 폭

넓고 역동적인 문화개념으로의 개념적 전환이 시급하다. 이미 문화발전 10개

년계획의 수립과정에서도 중요하게 지적되었으나 아직도 여전히 낡은 문화개

념을 새로운 정책의 기조에 깔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전문예술인들의

고급예술과 고급교양문화나 정형화된 전통문화를 위해서 만들어 밑으로 보급

하며, 그 보급의 양을 확대한다는 식의 개념 하에서는 대중의 문화적 잠재력

을 수동적 상태로 가두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며, 진정한 문화민주주의의 도

래는 계속 지연될 것이고 문화관료주의의 화대재생산이라는 원치 않는 결과

만이 초래될 것이다.

2) 문화분야의 다양한 행정적, 제도적 장치들의 민주적 운영과 실행을 저해해온

기득권 세력들이 휘두르고 있는 문화적 권력과 문화자본의 힘과 역할, 그리

고 그에 수반된 다양한 정당화 논리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일이 절

실히 필요하다. 문화분야에 뿌리깊게 남아있는 일제 잔재 및 봉건유제, 군사

문화의 잔재, 냉전·분단이데올로기의 유제 청산, 문화제국주의에 종속되어온

기존의 관행을 시급히 벗어나 전통을 새롭게 계승하여 한국현실에 걸맞는 현

대적이고 자주적인 문화발전을 지향하는 정책방향의 수립, 또한 퇴폐적 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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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문화산업의 무분별한 상업주의의 폐해의 극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3) 구시대 냉전논리에 기초한 통일지연정책 또는 흡수통일정책의 일환으로서의

6공화국식의 소극적이고 비생산적인 의례적(단순히 동질성 회복을 외치고,

동질성의 근거를 과거의 전통에서만 찾으려는) 통일문화정책의 구태를 하루

빨리 벗고 새로운 국제정세에 적극적으로 부응할 수 있으며, 남북간의 체제

를 상호변환시켜 오랜 이질성을 극복하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적

극적이고 생산적인(과거 전통에 기초한 동질성 회복의 차원을 넘어서서 현재

의 이질성을 적극적으로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미래의 동질성을 전유해내려

는) 통일문화정책의 수립이 시급하다. 또 새로운 통일문화정책이 90년대의

문화정책 전체의 시작과 끝을 관통하도록 전체 정잭기조의 재구성이 필요하

다 하겠다. 이는 통일이 하나의 꿈이 아니라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현

실에서 앞으로의 문화정책이 분단시대의 구태를 버리지 못할 경우 90년대 전

체와 21세기를 준비하는 중장기적인 국가발전전략이 여전히 반쪽 상태에 머

무르는 관성에 파묻혀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또 통일이 단지 분단의 아픔을

치유한다는 감상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력의 확장과 국제무대에서의 위

상변화라는 실제적인 실리의 문제와 더불어 오랜 이질성으로 인한 갈등과 고

통의 수반이라는 문제점을 동시에 안을 것임이 분명하기에 전체 문화정책의

차원에서 이를 대비하고 대안을 준비해가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연구하고 그 해결책을 준비해가는 일이 단지

정부기관이나 일부 관변 예술가나 학자들 차원에서 가능하리라고 보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그간 통일방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

해온 다수의 진보적인 문화예술인들과 학자들의 주도적인 참여가 필수적이

며, 이러한 자발적 참여의 길이 트일 경우에라야 비로소 명실상부하게 문화

민주주의의 실현을 통한 참된 통일문화 건설의 길이 마련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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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다층적인 지역문화발전이 중앙이 아니라 지역 자체의 힘에 의해 추

진될 수 있도록 오직 실제적인 조건 마련에만 역점을 두는 지역문화정책,

"규제중심에서 지원중심으로"의 변화가 말로만의 차원이 아니라 실제적인 실

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실천과 법제적 개혁을 수반하는 정책방

향의 수립, 생활과 동떨어진 장식적, 전시효과적 문화의 차원을 벗어나 생활

속에 살아 숨쉬는 문화를 지향하는 정책방향, 중장기적으로 하드웨어와 소프

트웨어에 대한 균형있는 투자를 지향하는 정책방향의 수립 등이 절실히 필요

하다 하겠다. 또 이런 일들의 실현을 위한 제반 노력이 문화체육부 일개의

차원에 국한되지 않고 문화관련 국가기구들이나 공공기관(교육부, 공보처, 보

사부, 문예진흥원, 정신문화연구원, 예술원 등) 사이에서 유기적인 협력과 조

정을 통해 현실적 효과를 획득하도록 조정체계가 충분히 연구되고 마련되어

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들 모두가 새정부 단독의 힘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음은

자명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정부와 여당 자체내에 존재하는 개혁세력과 수구세

력간의 갈등, 정부밖에 존재하는 광범위한 기득권 세력의 반발과 역공에 의해

그간의 정치개혁과 경제개혁 과정의 대부분이 본래의 취지조차 제대로 살리지

못한 채 무산되어 가고 있는 현실의 사정이 이를 입증해 준다. 이런 식의 저항

과 역공에 의한 문화분야 개혁의 무산과 실패는 충분히 예상될 수 있다. 따라서

개혁은 위로부터의 힘에 의해서만 결코 성공할 수 없으며, 아래로부터의 개혁과

정과 암께 맞물리지 않으면 안된다. 사실상 아래로부터의 개혁이라는 일정은 이

미 80년대부터 확산되고 심화되어온 민중문화운동을 통해 본궤도에 들어서 있

다. 만일 새정부가 개혁과정을 단지 위로부터의 제스쳐로 끝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이와 같은 역사적 성과와 요구를 광범위하게 수렴해내지 않으

면 안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의 사단법인화 요구

- 29 -



를 수용했다는 점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이것은 작은 출발에

불과할 뿐이다. 아래로부터의 개혁은 광범위한 문화과정 전반에서 대중들의 다

기다양한 요구와 참여가 활성화되는 개혁과정을 뜻하며, 구조적 모순에 대한 비

판과 대안의 제시를 위한 여론의 활성화 과정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단지 사상

표현과 예술표현의 자유를 획득해 낸다든가, 아니면 예술가들의 민중연대적 활

동이나 정치성을 강화한다든가 하는 민중문화운동의 80년대식 요구만이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더욱 요구되는 것은 일상의 생활문화, 대중적 오락과 여가, 학교

교육과 사회교육, 대중매체와 언론, 종교와 학술, 도시생황의 제 문제 등 다각적

이고 중층적인 문화과정 전반에 걸쳐서 다양한 계급계층과 세대, 성, 지역, 남녀,

직종상의 상이한 주체들이 다층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함께 만들어나가는 포괄

적인 문화과정의 창출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확대된 요구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위에서든 아래에서든 문화개혁의 주체들과 기득권세력, 수구세력과의 치열한 대

결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문화개혁은 전반적인 삶의 질의 향상을 위

한 실제적 투쟁의 시작이며, 이 초기의 투쟁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하는

점이 곧 90년대 우리 문화과정 전체는 물론 사회전체의 발전 정도를 결정짓는

관건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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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에 대비하는 문화적 동질성 확립을 위하여

염 무 웅*

<세 목>

Ⅰ. 머 리 말

Ⅱ. 문화적 동질성 확립을 위한 최소이념

Ⅲ. 통일지향적 시각이 결여된 현 정부의

문화정책

Ⅳ. 통일문화정책의 원칙과 기본방향

Ⅴ. 문화적 동질성 확립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

Ⅵ. 맺음말

Ⅰ . 머 리 말

1945년 우리 민족은 일제의 식민통치에서 벗어나 자주적 민족국가 수립의 꿈

을 이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으나, 외세의 개입과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

지 못한 민족적 역량의 한계로 말미암아 민족분단의 비극이 초래되었다. 더구나

6·25동란을 겪고부터 한반도는 동·서 냉전체제의 가장 약한 고리로 편입되었고,

이후 40여년 동안 남과 북이 서로 배타적인 체제의 두 개의 국가로 고착되는 과

정에서 우리의 민족문화는 봉건잔재와 식민지유산의 미청산이라는 역사적 과제

를 그대로 안은 채 제각기 냉전적 국가이데올로기의 부속물로 변질되는 극심한

파행과 왜곡을 거쳐왔다.

남한의 경우 대외종속과 군사독재의 이중적 질곡하에서 출구를 찾지 못한 대

다수 국민의 문화적 욕구는 국적불명의 외래문화와 퇴폐적인 향락문화에의 탐닉

으로 표출되어 급기야는 상업대중문화가 지배적인 문화로 자리잡기에 이르렀다.

북한은 북한대로 국민대중의 문화적 잠재력을 다분히 국수주의적인 전통문화와

* 영남대 독어독문학과 교수

- 31 -



통치이데올로기의 틀 안에 가두어 놓음으로써 명실상부한 민족문화의 실현과는

동떨어진 길을 걸어온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하여 오늘날 국민생활의 일상에까

지 깊숙이 침투해 있는 남·북간의 문화적 이질화는 전민족적 차원의 문화적 정

체성의 위기로 다가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한반도 통일여건의 변화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

다. 한편으로는 지난 시대를 지배해온 냉전적 대결구도의 급격한 와해와 더불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국가간의 관계가 재편되고, 한반도 통일에

대한 러시아·중국·일본·미국 등 인접 강대국의 태도 역시 각국의 이내득실 여하

에 따라 과거와는 상당히 달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것은 남북한의 관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남북한 사이에 상존하는 이념의

갈등이 쉽사리 해소되기 어렵고 특히 핵문제를 둘러싼 긴장이 상당기간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남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한 민족

으로서의 공동의 권익을 모색하고 민족공영의 공동체를 지향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제 민족통일은 과거처럼 정권안보 차원의 당위론적

명분의 문제가 아니라, 남과 북이 머리와 가슴을 맞대고 함께 풀어가야 할 절박

한 현실의 과제로 되어 있다. 그간 한반도 통일의 경로에 관해서는 남북한 당국

이 커다란 시각차이를 보여왔고 또한 남한 내부에서도 이견이 분분한 것은 주지

의 사실이다. 그러나 통일의 경로에 관해 어떤 입장을 취하든지 간에, 단적으로

남과 북의 경제력 차이 및 남한 경제구조의 파행성으로 지적되는 물적 토대의

취약함이나 오랜 세월에 걸쳐 상이한 체제에 길들여져 온 판이한 삶의 양식을 감

안할 때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에도 엄청난 정치경제적·사회적·문화적 갈등과 혼

란이 야기될 수 있으며, 따라서 예상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철저한 연구와 준

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볼 때 통일의 경로를 이런저런 모델로 예단하는 논의가 결코 능사일

수는 없으며, 오히려 전체 민족성원의 자유롭고 안정된 삶이 보장될 수 있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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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실현을 위하여 남·북한 공히 내부적 개혁의 실천에 주력하는 것이야말로

한시도 방기되거나 미를 수 없는 당면한 현실적 과제라 하겠다. 그중에도 특히

앞서 언급한 문화적 이질성을 극복하는 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

지 않는다. 통일된 독일사회의 실상이 웅변하듯이, 통일을 위한 어느 정도의 물

적 토대가 갖추어졌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오랜 세월동안 누적된 이질적 삶의

양식이 일거에 봉합될 수는 없다. 또한 독일통일 이전에 상이한 체제 속의 삶을

규정했던 이념의 강제가 현실의 요구 앞에 무기력하게 허물어지는 데서 극명히

알 수 있듯이, 문화적 격차라는 것은 단지 체제이념의 차이로 환원될 수 없는

보다 근원적인 성질의 것이다. 이런 까닭에 우리는 실질적으로 통일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차원에서 우선 우리 사회 내부로부터 지난 시대의 문화적 잔재를 과감

히 청산하고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취지에 따라 여전히 지난 시대의 유습이 온존하는 남·북

한의 지배문화가 동시에 쇄신·지양되어야 한다는 대전제에 입각하여, 통일에 대

비하는 민족문화의 동질성 회복을 위해 남한사회 내부에서 반드시 선결되어야

할 문화개혁의 기본전제를 확인하고, 현 정부의 문화정책이 그 기조에 있어서

과연 실질적으로 통일지향성을 담보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추구해야 할 주요한 정책과제를 모색하고자 한다.

Ⅱ . 문화적 동질성 확립을 위한 최소이념

온 국민이 바라는 가장 이상적인 통일사회는 민족분단으로 인한 질곡과 고통

을 온전히 해소하고 국제사회의 당당한 자주적 일원으로서 민족성원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민족공동체일 것이다. 그러나 냉철하게 생각하면 통

일과정과 이후의 사회적 혼란에 대비하지 않고서는 그러한 염원은 말 그대로 공

허한 이상에 그칠 우려가 크다. 따라서 민족문화의 동질성을 추구하는 과제 역

시 통일 이후에 최종적으로 성취된 민족공동체에서나 누릴 수 있는 극대치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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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장기적인 목로를 설정하기보다는, 그런 원대한 이상을 염두에 간직하면서도

그동안 누적된 문화적 이질성을 최소화하여 남·북의 주민이 우선 공유할 수 있

는 최소치의 공통분모를 모색하는 것이 실사구시의 자세일 것이다. 여기서는 이

점을 크게 ○ 문화의 민족화 ○ 문화의 민주화 ○ 문화의 인간화라는 세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 문화의 민족화

오늘날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문화의 특징은 한마디로 민족적 정통성의 결여

라고 요약될 수 있다. 구체적 내용으로 보면 그것은 우리 사회에서 일제 잔재가

여전히 청산되지 않고 있으며, 5·16군사 쿠데타와 유신 및 5공께 뿌리를 둔 군사

문화의 광범한 온존, 그리고 대외의존적 근대화과정에서 무분별하게 흘러들어온

외래문화의 독소가 여전히 위세를 떨치고 있다는 뜻이다. 국민 대다수가 향유하

는 일상의 생활문화에서 민족적 정체성의 쇠퇴와 왜곡현상이 보편화된 것은 물

론이고, 과거에 정부 주도로 추진해온 크고 작은 정책가업에서도 그 점은 마찬

가지다.

가령 대극모의 역사기념관을 보더라도 해방후 남쪽의 단독정부 수립과 함께

탄생한 자유당 정권에서 유신시대로 이어지는 역대 정권의 취약한 정통성을 합

리화하기 위한 편파적 시각에 따라 그 전시내용이 채워져 있다. 그런 점에서 지

금부터라도 일제하의 민족해방운동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당한 평가에 기초하여

이를 문화적으로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5·16직후 군사정권의 위세를 등에 업고 급조되어 지난날 군사독재

정권의 비호하에 늘상 불의의 정권을 지지해온 관변단체에 일방적 특혜가 주어

지고 또 그들의 요구가 문화정책에 그대로 수용되어온 관행은 반드시 일소되어

야 한다. 그러한 단체의 이해에 봉사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손에서 진정한 민족문

화의 실현을 기대한다는 것은 나무에서 물고기를 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오직 문화의 불모화만 초래할 뿐이다. 비단 문화관련 기구의 차원만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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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행정의 성격을 띠는 일체의 문화정책 사업 역시 근본적으로는 과거의 군자

정권이 조장한 권위주의 문화의 잔재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다수 국민의

생활상의 요구와는 무관하게 일회적 행사로 배치되어 국민동원의 성격을 띠는

각종의 문화축제 등도 이런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재고되어야 한다.

이렇듯 문화의 민족성을 회복하려는 노력이 부실한 상황에서 외래문화가 판을

치게 뇌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외래문화의 유입은 단지 정부차원의 규제에 의

존하여 풀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문화의 건강한 항체가 길러질 때에만 올바르

게 극복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오늘날 전자매체의 발달과 함께 이를

매개로 하는 새로운 문화적 욕구의 증대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며, 이를 계기

로 새로이 형성되는 문화산업을 순전히 자본측의 이해에 따라 이윤동기의 관점

에서만 접근할 때에는 또 다른 차원의 문화적 종속을 결코 면하지 못할 것이다.

요컨대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견지하는 동시에 세계성을 지향한다는 큰 안목으

로 볼 때, 외래문화는 단순한 배격의 대상이라기보다는 그 중에 취할 것은 취하

고 버릴 것은 버려서 우리의 문화자산을 보다 풍요롭게 하는 요소가 되도록 능

동적인 주체성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도 우선은 민족문화의 공백

기를 잠식한 기왕의 소비적이고 퇴폐적인 외래문화에 대한 자율적 규제는 필수

적이며, 이는 앞서 말한 민족문화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차원께서 일제 잔재 및

군사문화의 청산과 동시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문화의 민주화

민족문화의 발양을 저해하는 또 하나의 주요한 요인으로 문화의 특권화를 꼽

을 수 있다. 이것은 기존의 지배문화가 단지 부당한 권력의 이해에 봉사해 왔다

는 차원에만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다. 문화향수의 측면에서 지난날의 문화정책

은 소수 전문가 중심의 고급문화에 대한 일방적 지원에 치우치는 한편, 일반 국

민대중의 문화생활은 상업퇴폐문화의 늪속에 방치해 두는 이원적 분리정책으로

일관해온 점을 부인할 수 없다.

- 35 -



이러한 문화적 특권화와 우민화의 결과로 다수의 국민들은 고작해야 고궁관광

이나 박물관관람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었으며, 국민 대다수가 자발적으로 참

여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향수의 기회는 거의 원천적으로 박탈되었다고 해도 과

언이 아니다. 정부의 『문화발전 10개년계획』에서도 이 점을 의식하여 "건전한

중간문화" 육성을 통해 그러한 양극화를 지양한다는 방침을 밝히고는 있으나,

실생활의 요구와 맞물려 있는 문화현실을 구체적으로 고려해보면 그러한 의미의

중간문화 역시 우리의 생활수준과 문화수준에서는 여전히 또 하나의 엘리트문화

를 조장하는 것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현실에 눈을 돌려보면 생산과 건설

의 주역으로서 국민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근로대중은 개별기업의 울타리

안에서 일종의 관제행사로 베풀어지는 기업문화행사에 만족할 수밖에 없는 처

지에 놓여있다. 또한 문화적으로 상대적인 소외를 겪는 지역 주민들 역시 다분

히 박제화된 향토문화제의 구경꾼으로 전락해 있다. 이런 점에서 여기서 강조하

고자 하는 '문화의 민주화'란 단지 계급적 의미의 민중적 이념성을 앞세우겠다는

뜻이 아니라, 지역적으로나 계층적으로 문화향수의 기회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

어 있는 다수의 국민대중이 참여할 수 있는 대안적 문화의 창출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그것은 곧 사회의 민주화를 문화의 차원에서 관철하는 것을 의미한다.

○ 문화의 인간화

민족문화의 정체성 확립은 궁극적으로 문화를 통한 인간적 가치의 실현을 지

향한다. 오늘의 우리 사회에는 급격한 산업화의 와중에서 배태된 온갖 사회병리

와 비인간적 물신주의가 팽배해 있으며, 이는 일상적 삶의 질을 규정하는 문화

의 영역으로까지 전면적으로 확산되어 있다. 최근 몇해 사이에 진척된 연변동포

와의 민간교류에서도 단적으로 드러났듯이, 산업사회의 이러한 병폐가 극복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남북교류와 통일의 과정에서 남북주민간의 위화감은 결코 해소

될 수 없으며, 통일 이후에도 그것은 거의 인종적 갈등에 비견될 심각한 사회불

안의 요인으로 남게 될 것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산업화의 후유증을 치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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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진정으로 인간회복에 기여하는 군화의 능동적 역할을 제고하지 않으면 안된

다.

Ⅲ . 통일지향적 시각이 결여된 현 정부의 문화정책 4)

'73년의 남북공동성명 이래 갖가지 우여곡절을 겪어온 남북대화는 지난 해에

「상호불가침과 교류협력에 관한 기본합의서」가 발효되고 이에 따른 부속합의서

가 채택되었으며, 문화교류의 차원에서는 (사회문화교류협력 공동위원회)가 구

성, 가동되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을 가능케하는 최소한의

형식적 장치와 틀은 일단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지난 '90년 문화부의

발족 이후 문화분야의 남북교류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문

화발전 10개년계획' 이나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중에 들어있는 '문화부

문 계획' (1992-1996)에서도 통일관련 문화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있다.

또한 새 정부 출범후 최근 문화체육부는 통일문화정책의 기본원칙으로 ○ 민

족통일의 지상명제를 앞두고 통일문화의 기반을 조성 ○ 남북문화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동질성 회복을 위한 토대 마련 ○ 점증하는 남북 문화교류에 체계적이

고 효과적인 대처로 통일시대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 강구 ○ 남북한간 화해

와 이해를 위한 문화공동체 형성의 기반 조성 등, 과거에 비해서는 한층 전진적

이고 현실론에 입각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의 문화정책은 이렇듯 명분상으로 통일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

며 또 적어도 남북문화교류의 차원에서는 적극적인 자네를 보여주고 있으나 앞

서 거론했던 기본전제와 전체 문화정책의 맥락에 비추어 볼 때에는 과연 진정한

의미에서 통일을 지향하고 통일에 대비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4) 여기서 검토의 대상은 '90년 6월에 발포된 「문화발전 10개년 계획」과 '92년 6월에 발
표된 「제7차 사회경제발전 5개년계획 - 문화부문계획(1992-1996)J , 그리고 새 정부
출범후 지난 5월 문화체육부 보고서로 제출된 「신한국 창조를 선도하는 문화창달 5개
년계획」 등 정부의 정책자료에 국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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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핵문제와 관련하여 남북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짐으로써 남북간 합의서는

사실상 死文化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는 김영삼정부의 자세는 강한 보수회귀

성향을 보이고 있다. 이제 현 정부의 통일문화정책이 지닌 문제점을 지적해 보

기로 하겠다.

○ 5, 6공화국의 문화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

새정부가 들어선 이후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는 대대적인 개혁이 추진되고 있

다. 지난날 군사독재 체제하에서 쌓이고 쌓인 온갖 악폐들을 제거하기 위한 새

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국민들의 지지도로 입증되듯이 그 자체로 일단 긍정적으

로 평가되어 마땅하다. 그러나 새 정부가 구상중인 문화정책의 기조와 구체적

사업계획에 관한 한 지난 시대의 그것과 커다란 차별성을 찾아보기 힘들다. 문

화체육부가 입안한 '5개년계획'안이 실질적으로 지난 ' 89년도에 계획된 ' 10개년계

획'의 사업내용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는 사실은 이 점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물론 정부 차원에서도 문화관련 법제도의 정비와 행정기구 및 유관단체(문예진

흥원 등)의 기능조정을 정책입안의 주요한 전제로 설정하고는 있으나, 과거의

문화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쇄신과 병행되지 않는 한 그러한 개혁의지마저도 형

식적 제도정비에 그칠 우려가 크다 하겠다. 요컨대 "우리는 우리 문화의 정통성

을 지니고 있지만 북한의 문화적 이질화는 급속화되고 있다. "5)는 식의 안이한

현실인식이 근본적으로 극복되지 않은 채 단지 구호만 바뀌어서 새 정부의 문화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현 정부의 문화정책에서 통일에 대비

한 사고가 고작 '대북문화교류사안' 수준으로 협애화되어 있으며, 멀지 않은 장

래에 우리 사회에 가장 중대한 변화로 닥쳐올 통일에 대한 총체적 시각이 여전

히 결여되어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것은 통일문화정책의

위상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5) 「문화발전 10개년 계획」, p.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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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문화정책의 위상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

지난날 남북간의 문화협력 및 교류사업은 늘 정치적 변수에 종속되어 왔다.

남북한 피차간에 수없이 제의되어온 수많은 사안들이 그때 그때의 정세적 요인

에 따라 재개와 중단을 되풀이했던 것은 그 점에 기인한다. 물론 당장에는 남북

한 당사자간의 의지만으로 좌우할 수 없는 국제관계 등을 고려할 때 문화영역의

남북교류가 완전한 독자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마련이며,

또한 문화교류가 다른 정치경제적 사안과 전혀 별개로 움직일 수 없는 것은 당

연하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장차 통일에 대비하는 과정에서 문화적 동질성

을 확보하는 문제가 지니는 엄청난 의의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정책의 지속성

과 안정성은 확고하게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언제나 여타의 영역에 종속적인

지위에서 이루어지는 문화교류의 관행을 그대로 답습해서는 문화가 통일의 과정

에서 어떠한 적극적인 역할도 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최근

(93년 10월) 일본에서 남·북·해외의 미술가들이 민간차원에서 '통일코리아미술

전'을 개최하는데 성공한 것은 하나의 모범적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방식의 교류와 접촉이 다방면으로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한 진전이 될 것이다.

○ 통일문화정책이 전체 문화정책과 유기적 관련을 맺지

못하고 있다 .

이 글의 2항에서 이미 언급한대로 문화적 동질성의 확립은 당분간은 행사위주

로 될 수밖에 없는 남북한간 문화교류만으로는 보장되지 않으며, 남한사회의

일상적 시민문화 전체의 개혁과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전체

문화정책은 통일에 대한 총체적 지향성을 견지해야 한다. 통일문화정책은 문화

정책의 여러 항목 중의 하나라기보다는 "통일을 목포에 두고 문화발전의 이념이

세워져야 하며 구체적 문화사업 하나하나가 통일을 성취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

어야 한다"는 토론회(89년 10월) 발제자(김문환)의 의견에 지금이라도 귀를 기

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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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전히 '체제경쟁적 의식 '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앞에서 문화적 동질성 화보의 대전제로 '남북 지배문화의 동시적 지양'을 강조

하였지만, 그것은 일방의 문화적 우월성을 앞세우는 것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

최근 정부에서 북한문화에 대한 조사연구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역대

정권의 일방적인 금기억압 정책에 비하면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

러나 지금까지 북한문화 조사연구에 참여해온 학자나 연구자들의 성향 및 그들

의 조사연구 결과를 놓고 볼 때에는 전면적 부정의 시각이 여전히 관철되고 있

는 실정이다. 물론 북한 문화의 현실에 대한 평가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내려

질 수 있으며 또한 남한과는 달리 당의 지도방침과 깊이 관련되어 있는 북한문

화에 대해 비판적 평가가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냉

전시대의 관성인 체제경쟁적 관점을 전제한 것이어서는 곤란할 것이다. 정부 당

국 스스로 거듭 강조해왔듯이 통일문화 정책의 구체적 실천과정에서도 호혜주의

적 원칙이 관철되어야 할 것이다.

○ 전체 문화체육부의 사업예산중 통일문화 정책사업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기대치에 못미치고 있다 .

통일문화 정책사업에서는 남북관계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므로 예산의 집행

규모를 미리 설정하기 힘든 점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잘못 설정된 항목과 더불어 전체 문화체육부의 사업예산이나 한국문화예술

진흥원의 조사연구사업 중 차지하는 통일관계 예산의 비율은 지극히 낮다. 이것

은 실제로 통일 문화 정책의 비중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곧 문화체육부

에서 누누이 말하는 통일사업에서 문화영역의 중요성이 실제로는 반영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Ⅳ . 통일문화정책의 원칙과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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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통일정책과 대북자세가 과거의 군사정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화적

이고 전진적일 가능성은 능히 짐작할 수 있는 바이다. 그것은 현 정부 당국자가

통일지향적이고 진보적인 이념의 소유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정당한 절차에 따

라 선출된 민간정부란 본질적으로 군사대결적 사고에 익숙지 않을 뿐더러 국민

들의 통일염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세계적 냉전구

조의 해체는 남북간 체제와 이념의 대결을 불가피하게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만

들것이다. 따라서 분단을 해소하여 민족통일을 달성하는 사업은 적어도 이론상

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유리한 여건을 맞이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김영삼정부의 출범 이후 남북교류와 대화

는 오히려 후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핵문제를 볼모로 하는 미국의 압력

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무엇보다 핵심적으로 지적되어야 할 사항은 통일문제에

임하는 정부의 정책과 자세에 일관성이 견지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문화부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일종의

문화정책 공백상태를 극복하고 남북간의 문화적 동질성을 회복하려는 노력이야

말로 통일운동의 핵심임을 거듭 강조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적어도 다음의 사

항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 통일문화정책의 위상이 확립되어야 한다 .

정부 당국은 남한문화에 '통일지향성'을 부여하는 문제를 문화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으로 설정해야 한다. 이는 현재 남한사회에 온존하는 반통일적 문화잔재에

대한 과감한 개혁으로 실행에 옮겨져야 하며, 특히 차후 통일시대의 주역이 될

아동, 청소년 문화에 대해서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통일지향성이라는 지도방향을

전면적으로 관철시켜야 한다. 아울러 특정한 정세적 조건에 매이지 않는 문화영

역의 독자성을 최대한 확보해야 할 것이다.

○ 통일문화정책이 입안·추진되는 과정에서 문화예술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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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민주적으로 수렴되고 다양한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

기존의 남북교류 및 통일관련 문화정책 사업에는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견해가

포괄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민간단위의 자발적 참여를 배제함으로써

민간 부문이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닫아두고 있다. 현재 정부가 구

상 혹은 추진중인 다양한 문화교류 사업이나 (통일문화연구소) (통일문화정보센

타) 등 유관 기구의 설립과 운영에 있어서도 진보적 성향의 문화예술·인들이 주

도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할 때 도리어 더 알찬 성과를 거둘 것이다.

○ 북한에 대해 명실상부한 호혜주의를 견지해야 한다 .

북한의 문화를 배타적 폐기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에서 접근할 때에는 진정한

의미의 상호지양에 결코 도달할 수 없다. 상이한 역사과정에서 형성된 문화현실

을 일단 객관적 실체로서 인정하고 현실적으로 공유가능한 접점을 찾아가려는

노력이 선행될 때에만 문화적 동질성은 점차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 해외동포의 문화역량을 올바르게 배려해야 한다 .

해외동포의 문화역량은 북한을 포위시켜 더욱 고립화하는데 활용될 대상이 아

니라 민족통일과 통일문화의 형성에 대등한 하나의 역량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그럴때 북한문화와의 만남의 장이 더욱 넓어지고 예상되는 부작용이 여과될 수

있을뿐 아니라 민족문화의 폭과 다양성이 확보될 것이다.

V . 문화적 동질성 확립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

거듭 말하거니와 통일은 우리 민족의 절박한 과제인 동시에 온갖 지혜가 동원

되어야할 지난한 사업이다. 세계 역사상 유례없이 철저한 단절상태가 50년 가까

이 지속됨으로 하여 형성된 남북간의 이질성은 통일이 단순한 산술적 재결합일

수 없음을 증명한다. 일상적 생활과 감정에서의 남북접근, 다시 말해 문화적 동

질성의 획득이야말로 분단극복의 진정한 내용일 수밖에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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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통일문화정책의 막중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통일 이후를 대비하는 장기적 안목에서의 민족문화가 연구되고

구상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통일 이전에 가능한 우리 남한쪽의 적극

적인 준비가 있어야 하고 남한체제 내부의 통일지향적 개혁이 구체적으로 시초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몇가지 정책과제들을 예시해 보기로 한다.

1) 통일을 향한 분위기 창출과 조건마련에 역점을 두는 정책

① 반공교육·분단교육을 민족교육·통일교육으로 전환한다.

② 국가보안법 등 북한과 북한문화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에 장애가 되는 법

적·제도적 장치를 철폐하거나 개선한다.

③ 일제하와 해방공산의 역사(특히 사회주의 운동과 관련된) 그리고 남·북

한 역사를 공정하고 통일지향적인 관점에서 해석하여 보급한다.

④ 남한 내의 비판적·진보적 문화예술의 성과를 통일문화 정책의 수립과 집

행에 주도적으로 참여케 한다.

2) 북한 문화현실에 대한 연구와 이해 촉진

① 민간차원의 북한(문화)연구소를 설립한다.

② 북한(문화)의 이해를 위한 정보와 자료를 대폭적으로 개방한다.

③ 북한 문화현실에 대한 '객관적' 시각의 교육을 실시한다.

④ 교류 이전에 가능한 북한문화에 대한 국민적 접근을 허용한다.

3) 자유롭고 개방적인 교류의 추진

① 민간주도의 자유로운 교류를 보장한다.

② 교류내용의 제한성을 철폐한다.

③ 다른 부문으로부터 독립적인 '문화교류협정'을 체결하며, 남북간 공동기

구를 구성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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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작업의 추진

① 다양한 부문의 공동학술 활동을 촉진한다.

② 공동의 예술창작을 보장·지원하며, 이를 위한 공동의 매체를 마련한다.

③ 국제기구와 행사에 공동참가하거나 공동개최할 것을 촉진한다.

5)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준비

① 민족공동의 어문활동을 위한 조사와 연구를 실행한다.

② 공동의 역사서술을 위한 기초를 마련한다.

③ 공동의 유산인 민족문화에 대한 접근, 시각통일, 유형·무형의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와 교류를 실시한다.

④ 관혼상제 같은 의례와 세시풍속 등 생환문화 전반에 걸친 남북 공동의

연구와 조사, 비교와 검토를 한차.

⑤ 해외동포들과 연대하여 외국의 언론, 교육기관에 대한 공동의 홍보, 외국

교과서의 수정작업을 한다.

Ⅵ . 맺 음 말

냉전체제의 해체는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형세에도 심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

다. 동서대결의 퇴조 자체는 통일에 유리한 국면이라 하겠지만, 동북아에서 벌어

지는 미·일·중·러의 각축상황은 자칫 한반도를 군사적 갈등의 실험장으로 만들

위험도 안고 있다. 특히 일본 같은 나라는 자기 바로 곁에 만만치 않은 강국이

또 하나 존재하게 되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을 것이며 이 점에서는 중국이나 미

국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요컨대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전체 우리 민족

의 단결된 힘과 슬기롭고도 주체적인 대응의 자세라 라겠는데, 그 기초는 통일

지향적 민족문화의 형성에서 마련되는 것이다. 성급한 통일지상주의, 안이한 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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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통일론, 구태의연한 반공주의,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시민적 안일과 약간의 물

질적 여유에 매몰된 통일불감증 내지 통일기피증은 철저히 극복되어야 한다. 생

각해 보면 우리는 오랫동안 음기의 문화 속에서 살아 왔다. 남북 공히 상대를

타도와 흡수의 대상으로 여기는 데 길들여져 왔으며 상대방에 대한 증오와 불

신, 혐오와 적대감이 남북의 주민들 모두에게서 정서적으로 내면화되어 있다. 이

병리적 증상을 올바로 치유하여 건강한 민족공동체를 새롭게 구성하는 사업에서

문화예술운동은 자기의 가장 우선적인 과제를 발견해야 하고, 정부의 문화정책

도 이를 고무하고 지원하는 방향에서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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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정책의 가치론적 접근

정 홍 익*

<세 목>

Ⅰ. 연구의 목적

Ⅱ. 개념의 뜻과 관계

Ⅲ. 문화정책의 이념

1.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2. 제도론과 파생론

Ⅳ. 문화정책의 가치

1. 보편적 가치

2. 선택적 가치

Ⅴ. 예상되는 가치의 쟁점

1. 보편성 대 주체성

2. 탁월성 대 일반성

3. 규범지향성 대 규범중립성

4. 공익성 대 자율성

5. 제도론 대 파생론

Ⅵ. 결 론

Ⅰ . 연구의 목적

베버는 社會政策과 價値問題의 관계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사회정책은 단순

히 기술적인 분석만으로는 충분히 평가할 수 없다. 사회정책의 문제는 文化的

價値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범기준으로서 價値의 문제가 논쟁의 대

상이 될 수 있을 분만 아니라 반드시 논의되어야 한파."6)라고 말하였다. 이 주장

은 사회과학 방법론에 대한 베버의 평소 신념에 기초한 것으로, 사회정책을 연

구할 때는 비용이나 효용에 대한 기술경제적인 분석만이 아니라 정책이 산출된

배경이나 집행과정, 결과에 대해서 특정한 가치들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라

*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6) Max Weber, "Objectivity in Socia l Science and Socia l Policy", in Edward A. Shills

and Henry A. Finch,(trans . and ed.), The Methodology of The Social Sciences , New
York : Free Press , 1949, p.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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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는 價値의 觀點(value perspective)에서의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한 것

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사회정책 분만 아니라 모든 정책연구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문화정책을 분석하는데 필요한 메타 방법론을 제

시하고 있다고 하겠다.

문화는 의미의 체계이며, 의미의 부여나 구성은 가치를 기본요소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치에 대한 이해없이 문화의 본질을 파악했다고 할 수 없다. 문화 중에

서도 특히 규범문화가 가치를 핵심요소로 하고 있으나 심미적 문화나 인지적 문

화에서도 가치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정책을 도구 합리

성(instrumental rationality)의 시각에서만 보려고 하는 현대 사회과학의 경향에

비추어, 가치의 관점에서 문화정책에 접근하는 것은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으며

특히 문화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시점에서 정책이념과 가치와 문화정책

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작업이라 하겠다.

문화정책에 대한 가치론적 논의는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활발하게

전개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이겠지만 그동안 정책담당자, 예술인 그

리고 학자들 등 관련인사들 사이에 이 문제를 논의하는 방법론에 대한 공통 인

식이 없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공통인식은 學問

또는 硏究의 定石(paradigm)의 일부에 해당되는 것인데, 연구의 중요성, 대상,

방법, 개념의 외연과 내포, 개념들간의 관계, 인식적 목로 등지 定石의 구성요소

에 포함된다. 이 요소들 중에서 여기에서는 개념과 개념의 관계, 그리고 인식론

적 목적 등 극히 기본적인 사항에 한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Ⅱ . 개념의 뜻과 관계

지금까지 문화정책에 대한 가치론적 논의는 대부분 정책적, 실천적 차원에서

理念, 價値, 政策基調, 政策方向, 政策目標를 主槪念으로 사용하여 왔으나 이념과

가치가 혼동되기도 하고 때로는 가치나 이념이 정책방향이나 목적과 같이 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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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하는 등 이들 개념의 의미나 상호관계에 대한 오해가 적지 않았다. 예컨대

지역문화 활성화는 정책의 목포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념으로 간주되기도 하

였다.

원래 理念은 학자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기는 타지만, 대체로 "인간이

나 사회의 기본적 성격 또는 원리에 대한 특정한 시각 또는 집단의 體系化되고

認知的이며 道德的인 사상" 혹은 보다 구체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직면하고

있는 사회정치적 상황을 특정한 방향으로 이해시키고 결정내리도록 유도하기 위

하여 복잡한 사회현상을 단순하게 설명하는데 사용되는 신념이나 개념의 체계"7)

라고 정의되고 있다.

여기에서 理念은 몇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첫째는 事實

性의 원리에 기초를 둔 과학적 지식과 달리 특정한 견해나 집단의 이익을 옹호

하기 위한 지식의 체계라는 것이다. 따라서 과학적 이론은 내용의 진실성이 평

가의 기준이 되지만 理念은 특정한 목적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하는 효용성이

평가의 기준이 된다. 둘째로 理念은 사실에 대한 信念과 道德的 判斷, 즉 認知的

측면과 規範的 측면 둘 다를 포함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요소는 상호의존적인

관계에 있으며 동일한 요소라고 할지라도 認知的으로 이해될 수도 있고 規範的

으로 이해되는 경우도 있다. 셋째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理念은 단편적인 개

념이 아니라 틀이 짜여진 체계적인 사상이다. 체계적 사상이기 때문에 한편으로

는 구성요소들 사이에 내적인 일관성이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 적용범위가

비교적 광범위하다는 특징이 있다. 예컨대 민주주의, 자유주의, 사회주의, 공산주

의 등 대표적인 이념들은 교육이나 종교, 또는 정치 등 어느 한 가지 제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제도 전반에 적용되는 理念이다.

일반적으로 價値는 개인이나 집단이 가지고 있는 바람직한 것, 소망스러운 것

에 대한 개념이라고 정의되며, 개인이나 집단의 행동이나 판단의 준거가 되고

7) J ulius Gould, in Julius Gould and William Kalb (ads .), A Dictionary of the Social
Sciences , New York : Free Press , p.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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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목표를 제시해 주는 이정표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러한 기능을 하는 價値

(values)는 價値觀이라고 칭하기도 하는데 양자를 구별해서 사용하기는 하지만

실제 의미는 동일하다. 價値는 理念의 구성요소다. 價値들과 그들 사이의 관계가

理念을 형성하고 있으며 價値는 이념의 단편 또는 특정 측면을 나타낸다. 그러

나 정책분석에서는 양자를 구별하지 않고 쓰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다. 예컨대

민주성, 효과성, 효율성 등은 가장 대표적인 행정의 이념으로 정책평가의 기준으

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들은 이념이 아니고 이념에 내포되어 있는 가치다. 그러

나 이념요소와 이념을 구별하지 않고 사용해 왔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치라고

부르지 않고 이념으로 통용되고 있다.

政策은 정부의 행동계획이나 지침이라고 간단하게 말할 수 있으며, 이 정책은

정부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가능한 대책, 즉 代案들 중에서

선택되어 일정한 조건하에서 현재와 미래의 정부행동에 대한 지침이 된다. 8) 정

책형성에 있어서 이념이나 가치의 역할은 여러 가지 정책대안들 중에서 특정한

대안을 선택하는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중에서 이념은 보다 일반적인 선

택 기준을 제공하고 가치는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선택기준을 제공한다.

그리고 이념과 가치는 정책과정상 선행단계인 정책의제를 설정하는 데에도 준

거가 된다. 즉 여러가지 사회문제중에서 어떤 것이 정책의 대상으로 선정되는가

하는 데에도 이념이나 가치는 중요한 작용을 하는데, 이 기능은 정책대안중에서

선택의 기준이 제공하는 기능과 유사한 기능이다.

이념과 가치는 이 밖에도 직접·간접적으로 정책과정과 관련된 몇가지 중요한

기능을 한다. 직접적인 기능으로 이념과 가치는 먼저 정책평가의 기준이 된다.

즉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는 일차적인 기준이 정책목표에 대한 달성도라고 한다

면 정책이념이나 가치는 선정된 목표 자체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을 포함하는 보

다 상위의 정책평가기준을 제공하므로써 정책의 타당성과 효과에 대한 본질적인

8) Neil Gilbert and Harry Specht, Dimens ions of Social Welfare Policy, Englewood
Cliffs , N . J . : Prentice-Hall, 1974,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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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를 가능하게 한다. 이념과 가치는 이러한 정책판단의 기준을 제공할 군만

아니라 행동의 동기를 부여하기도 한다. 즉 이념이나 가치는 정책의 수립이나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책의 당위성에 대한 신념을 갖도록 하므로

서 정책수행에 헌신하도록 한다. 9) 어떤 면에서 이념과 가치의 이러한 동기화 기

능은 가치판단을 촉진하는 인식적 기능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Ⅲ . 문화정책의 이념

1.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그러면 문화정책에 대한 정책이념과 가치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정책이념으

로 가장 포괄적인 이념을 들자면 민주주의, 사회주의, 민족주의, 공산주의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모든 정책영역에 걸쳐 정책목포를 결정하고, 목표달

성을 위한 대안을 선택하며, 결과를 평가하고, 정책수행동기를 촉진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이념들은 모든 정책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 포괄성을 가

지고 있는 대신 그만큼 문화정책의 특성에 대한 適實性은 부족하차고 할 수 있

다. 이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포괄적이고 체계화의 정도도 낮기는 하지만

역시 대부분의 정책영역에 관련된다고 할 수 있는 정책이념으로 개인주의

(individualism)와 집단주의(collectivism)를 들 수 있다. 이들은 체계적 사상을 의

미하는 '주의'로 부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이념의 일부인 특수한 가치유형이라

할 수 있다. 개인주의의 경우는 자유주의(liberalism) 또는 민주주의의 핵심적 가

치이며, 집단주의는 사회주의 또는 전체주의의 핵심적 가치로 볼 수 있기 때문

이다.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념에 따라 정책의 목표나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

에 정책이념이 개인주의인 경우의 문화정책은 집단주의가 정책이념인 경우와 크

게 차이가 날 것이다. 개인주의는 사회의 실체를 개인으로 보고 사회의 원동력

9) 정색촉진기능을 하는 것은 체제유지적 이념이며, 혁명적인 이념은 이와 반대의 기능
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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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인활동에서 나온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그리고

개인들간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된다. 각

개인은 능력에 따라 보상받고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의무를 지니게 되

기 때문에 자원의 배분과 업적에 대한 보상이 가장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일어나

는 곳은 市場이며 시장은 여기에 참여하는 개인들간의 교환을 통해서 전체의 사

회적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게 된다. 여기에 대해서 집단주의는 개인 이상의 사

회 실체성을 인정하고 사회성원들의 운명공동체적 성격을 강조한다. 집단주의에

서는 개인은 사회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고 사회 안에서만 자유와 권리가 보장

된다고 주장하고 따라서 개인의 자유, 권리, 책임은 사회적으로 공유되어야 한다

고 말한다. 개인의 이기심은 사회의 분열과 혼란을 가져오고 자유경쟁은 사회적

으로 자원의 낭비와 불평등을 심화시켜 결국 자유와 복지는 소수의 전유물이 되

고 만다는 것이다. 물론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는 이념이기 때문에 이들의 상반된

주장중 어느 편이 옳고 어느 편이 틀렸다고 객관적 검증을 통하여 판단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이념의 효과는 받아들이는 사람의 신념에 달려 있는 것이다.

정책이념이 개인주의일 때와 집단주의일 때의 문화정책의 차이를 비교하면 정

책과 이념의 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된다. 우선 개인주의가 정책이념일

때 선정되는 문화정책은 자유주의 유형의 문화정책이라고 그 특성을 말할 수 있

다. 자유주의 문화정책은 무엇보다도 명시적인 정책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특

색이다. 10) 개인주의는 민간활동에 대한 정부의 간섭은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에 대해서는 특히 개인의 주관적 판단

만이 이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국가가 문화예술의 발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집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문화예술은 창작자

들이 외적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순수하게 각기 자신의 내적 창조욕구를 표출하

는 과정에서 생성되고 시민들은 각자의 기호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이를 수용하

10) 김여수, 문화정책의 이념과 방향,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예술논총」, 제1집(1988)
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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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문화예술의 바람직한 사회제도라고 보기 때문에, 개별 수요와 공급이

자유롭게 만나는 시장이 문화예술의 가장 효율적인 활동장소가 되는 것이다. 따

라서 국가는 문화예술의 시장이 외적 제약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수동

적 역할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 개인주의의 입장이다. 이러한 이념하에서 자유주

의 문화정책은 문화예술인의 표현의 자유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포로 하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 시장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할 때는 부득이 정부가 이를 지원하여 원활한 기능을 회복하도록 한다는 것을

이차적인 목포로 하고 있다. 자유주의 유형의 문화정책은 국가단위의 문화발전

목로를 설정하지 않고 있으며 또 정책수립이나 집행을 정부기구가 하지 않고 공

익민간기구가 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오랜 개인주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다원주의 국가인 미국이나 영국은 전형적긴 자유주의 문화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이다.

한편 집단주의가 정책이념일 때 문화정책은 구성주의 유형이 된다. 창작이거

나 소비거나 문화활동은 개인의 자유로운 행위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권리와 의무가 수반되는 행위라는 것이 집단주의의 문화관이기 때문에 문화의

사회적 창작과 소비를 위하여 정부는 포괄적이고 치밀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

할 의무를 진다. 구성주의 문화정책은 문화예술 전 영역에 걸쳐 창작활동을 적

극적으로 지원하되 문화예술인들에 대해서 문화정책에서 설정한 목로와 수단에

따라 활동하도록 요구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엄격한 제재를 가한다.

예술론의 관점에서 보면 개인주의 이념은 순수예술론과 일치하는 이념이고 집

단주의는 예술사회론의 입장과 일치하는 이념이다. 따라서 이념으로서 개인주의

와 예술론으로서의 순수예술론 그리고 정책유형으로서 자유주의 문화정책이 같

은 맥락에 있으며 그와 대조적으로 집단주의 -예술사회론 - 구성주의 문화정

책이 맥락을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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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도론과 파생론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도 문화정책의 정책이념으로 유용하기는 하지만 문화정책

의 특성에 보다 적합한 정책이념으로 제도론과 파생론을 상정할 수 있는데, 이

들은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상반된 견해를 나타낸다. 제도론은 문화예

술을 개인의 타고난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기본

적인 활동, 즉 사회적 기능요건이라고 보는데 대해서 파생론은 문화예술은 기본

적인 기능이 아닌 보조적 기능을 하는 활동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모든 사회에

는 사회의 유지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보편적 기능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을 사회의 기능적 요건이라고 한다. 기능적 요건은 필수적일 뿐

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리고 대체로 체제전반에 걸쳐 보편적으로 수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회마다 이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한 일정한 방법과 절차, 그리고

조직들이 형성되는데 이것들을 제도라고 한다. 제도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기능

을 수행하는 일반화된 사회관계 체제로 그 중요성 때문에 사회구조의 중심축이

된다. 무엇을 사회적 기능으로 보느냐 하는 것은 학자들에 따라 달라서 인구확

보, 사회화, 생산, 통합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사회와, 사회통합, 생산-소비-

분배, 사회통제, 상부상조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Parsons의 널리 알려진

도식에 의하면 기능적 요건은 적응(adaptation), 목적달성(goal-attainment), 통합

(integration), 유형유지(pattem maintenance)의 네 가지이다. 適應은 사회가 주변

의 환경조건을 받아들이고 환경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체제유지에 필요한 물적

수단을 확보하는 기능, 즉 생산-소비-분배에 관한 기능이며, 目的達成은 사회

체제가 환경과의 관계에서 적절한 산출목적을 설정하고 구성원을 동원하여 체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조정·통제하는 기능을 말한다.

統念은 체제의 구성요소들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고 조정하여 체제의 내적

결속을 도모하는 기능이며, 類型維持는 문화체제를 유지·보존하며 이를 개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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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전달하여 필요한 동기를 부여하고 사회의 핵심적 가치와 질서 등 그 원형을

보존하는 기능이다. 이 중에서 적응기능을 주로 수행하는 제도는 기업을 주축으

로 하는 경제제도로서 그 밖에 재화와 용역의 생산, 유통, 소비에 관한 활동을

하는 개인이나 종교나 정부, 또는 연구교육도 여기에 포함된다. 체제의 목표설정

과 달성기능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제도는 정치지만 가족이나 문화조직들도 여

기에 참여하고 있다. 통합기능은 지역공동사회가 주로 맡아서 하고 있으나 각종

의 사회단체, 직능단체, 종교단체, 가족도 이 제도의 중요한 부분들이다. 끝으로

유형유지 기능은 문화예술제도가 가족, 종교, 교육제도와 함께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기능적인 맥락안에서 문화예술은 유형유지라는 사회의 생존에 불

가결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본적인 제도로서, 정치나 경제, 그리고 교육과 마찬가

지로 사회구성의 기본축의 하나라는 것이 문화예술에 대한 제도론적인 이념이

다. 이들은 정서표출의 욕구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며 오늘날 거의 모든 사

회에서 문화예술은 독립된 제도로 그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에 의거하여

문화예술이 사회의 기본제도라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파생론

은 문화예술이 사회의 보편적인 활동이나 기능이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기능적

중요성에 있어서 정치나 경제, 종교, 가족 등 일차적인 기능을 하는 과정에서 파

생된 이차적인 기능을 한다는 시각이며, 유형유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치나

규범의 설정이나 전달은 문화예술제도보다 가족이나 교육, 그리고 종교에서 주

로 담당하며 정서표출 기능을 하는 예술의 효과는 부차적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문화예술제도를 사회의 기본제도로 보기에는 가족이나 경제와 같이 사회 전체에

보편화되어 있지 않고 극히 일부분만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화예술, 특히

예술이 하나의 사회제도로 서구사회에서 독립된 것은 19세기 후반부터로서 본래

종교나 가족 등 일차적 제도안에서 행하여 졌던 것이며, 오늘날에도 생산, 사회

화, 목표달성과 맡은 활동을 하고 난 후에 하는 여가활동으로, 일차적 활동의 준

비기능을 하는 것이 문화예술활동의 기능이라는 것이 파생론의 입장이다. 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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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의 입장에서 보면 문화예술은 여유가 있을 때 추구하는 도락적인 활동이다.

제도론과 파생론 어느 것이 정책이념이 되느냐에 따라서 문화정책은 대조적인

특징을 갖게 될 것이다. 제도론을 따르는 사람들은 적극적인 문화정책을 지지할

것이며 문화예술에 대한 사회적 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건설, 교육, 상품생산, 사

회복지,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수준에 버금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

이고, 문화정책이나 행정을 담당할 전문행정직를 설치하고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프로그램도 정책에 포함시키려 할 것이다. 파생론 이념하에서는 이와 반대되는

정책이 선정되어, 예산투자는 타부분에 필요한 투자를 우선적으로 한 후에 여유

자금에서 투자수준이 결정될 것이며 정부에서 예산절감을 할 경우에는 문화정책

예산은 일차적으로 불요불급한 예찬으로 삭감대상이 될 것이다.

Ⅳ . 문화정책의 가치

1. 보편적 가치

문화정책에 관련된 가치는 정책목적과 관련된 가치와 내용에 관련된 가치의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목적 차원의 가치는 이념이나 기타 정책

환경에 관계없이 문화정책이 일반적으로 추구해야하는 가치들이기 때문에 보편

적 가치라고 부를 수 있는 가치들이다. 이 차원의 가치들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문화정책의 일반적인 목적이 어떤 것들인지 알아야 한다.

문화정책은 대체로 네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첫째는 공

동체의식의 함양이다. 공동체의식은 국가가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조건으로 모든 국가는 국민들의 연대의식을 강화하여 국가의 기반을 튼튼히

하고자 노력한다. 사회성원들의 연대의식은 기능적 상호의존성에 기반을 둔 공

리적인 것일 수도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뒤르껭(Durkheim)이 주장한 바와 같이

동질성에 기초한 정적인 일체감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 동질성의 기반이 바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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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의식주의 양식이

같다는 것은 곧 "우리"라는 일체감의 인식적 기반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문화

정책은 국민 공동의 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키고 또 이를 모든 국민이 고르게

향수하도록 하여 문화적 동질성을 높임으로서 국민의 공동체 의식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공동체의식이라는 목적이 지향하는 가치는 무엇인

가? 이것은 주체성으로 여기에는 민족의 독립, 자유, 주권이라는 가치가 농축되

어 있다.

둘째로 문화정책은 또 국민의 정서적 욕구의 충족을 목적으로 한다. 개인에

따라 기호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사람은 감정을 표출하려 하고 심미적 충동을

만족하고자 하는 정서적 욕구가 있고 이러한 욕구는 인간의 활동영역 중 문학과

미술, 음악, 연극, 조형 등 예술에 농축되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의상, 주택, 식

사 등 인간생활의 모든 영역에 직접·간접적인 방법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국민

의 보편적 욕구가 행정수요가 되어 정부는 문화정책을 통하여 이를 충족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목포든 흔히 문화향수권의 보장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이 정

책목포를 추구하는데 가장 중요한 준거는 경제적, 지리적, 교육적 차이에 관계없

이 모든 국민이 고르게 문화예술에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서적

욕구충족 목표가 지향하는 정책가치는 평등일 수밖에 없다. 평등은 이때 문화

예술을 향수할 권리의 평등, 기회의 평등을 의미할 뿐이지 문화예술에 대한 개

인의 선택의 자유가 무시되고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취급된다는 획일성의 개념

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셋째로 문화정책이 추구하는 목포는 국민의 정서를 순화하여 가치관을 바람직

한 방향으로 계도하는 것이다. 이 목포는 자칫하면 과거 전체주의 국가에서 그

랬던 것처럼 정권을 장악한 소수집단이 그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선전, 사

상교육 등을 통하여 언론을 탄압하고 국민의 자율적 판단을 흐리게하여 맹목적

으로 특정이념을 신봉하는 인간으로 만드는 쪽으로 왜곡될 수도 있다. 민주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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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추구하는 가치관은 이와 반대로 정직, 친절, 우애, 평화, 근면, 신뢰와 같은

개인과 집단의 복지를 위한 보편적인 가치에 한정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나아가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설정한 국체에 관한 이념, 즉 민주주의 또는 사회주의, 공

화국 또는 입헌군주제 등을 수호하고자 하는 가치 이상이어서는 안된다. 나라에

따라 체계화의 정도나 특수성의 정도는 다르지만 모든 국가는 일정한 가치체계,

이념체계의 기반위에 존재하고 있으며 그러한 가치나 이념의 공감대를 국민들

사이에 넓고 확고하게 정립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정부 문화행정의 기본적인 목

포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체로 문화정책을 통하여 간접적인 방법으로 이

러한 목로를 달성하고자 하는데, 시민들이 좋은 문학이차 예술작품에 대한 접촉

이나 직접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해 줌으로서 정서가 순화되고 바

람직한 가치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끝으로 문화정책은 예술 그 자체의 발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순수예술

론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술의 가치는 미를 추구하는 인간의 역량이 얼마나 완전

하게 또 독창적으로 표현되었는가에 의해서 평가된다. 이러한 예술활동에 내재

된 원리에 따라 문화정책은 사회경제적 효능과 관계없이 예술을 위한 예술의 발

전을 지원하는 것을 또 하나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정책목포가 지향해야 할

가치는 창의성이라고 하겠다. 예술은 정서라고 하는 주관적 동기의 표현으로서

고유한 개성의 표현에 의해서 지배되며 창의성이 없이는 발전할 수 없기 때문이

다. 개인적 차원에서 독창적 예술은 국가적 차원에서는 고유한 민족문화에 해당

되며 따라서 국가마다 자국의 문화예술을 발전시키고자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

2. 선택적 가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책의 내용은 여러가지 대안 중에서 선택된 대안으

로 결정되는데, 선택적 가치는 이 대안 선정의 기준이 되는 가치를 말한다.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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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가치는 앞에서 논의한 주체성, 평등, 효용을 포함해서 자유, 형평, 책임, 보편

성, 자율 등 매우 다양하며 정책과 대안에 따라 관련 가치도 달라진다. 문화정책

과 관련된 선택적 가치 역시 구체적인 정책과제나 정책대안에 따라 상이할 것인

데, 여기에서는 창작지원정책의 경우에 어떤 선택적 가치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예시적으로 보기로 한다. 문화정책에는 지원정책 외에도 규제정책이나 조성정책

도 있으나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은 지원정책이므로 다른 정책보다 지원정

책을 사례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지원정책은 정책대안에 대한 네가지 선

택차원으로 형성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첫째는 지원대상자의 선발에 관

한 차원이고, 둘째는 지원수단에 관한 차원이며, 셋째는 관리방식에 대한 결정

차원이고, 넷째는 재원조달방법에 대한 결정 차원이다. 여기에 시행시기나 절차

등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도 있겠지만 이러한 네가지 차원에 대한 여러가지

대안을 고려한 후에 각 차원마다 필요한 대안을 선택하면, 즉 누구에게 무엇으

로 얼마나 누가 어떤 재원으로 지원할 것인가가 결정되면 그것으로 지원정책의

기본적 골격은 정해진다.

먼저 지원대상자의 선정 차원에 적용되는 가치를 예시적으로 들자면 우수성과

필요성의 두 가지가 있다. 이 측면에서 정책가치가 우수성에 있으면 우수한 작

품이나 뛰어난 창작능력을 발휘한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규정할 것이다. 반대로

필요성이 더 중요한 가치라고 볼 때는 흥행성이 없거나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차고 시장수요가 많거나 경제적으로 넉넉한 예술인들

은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할 것이다. 다음에 지원구단 선택 차원에 관련된 가치로

소비자 주권과 창작의 자유,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이 차원에서 소비자 주

권을 정책가치로 추구하게 되면 정부는 도서관의 서적구입 지원, 대형 건물에

대한 예술전시장 설치 의무화, 예술품 구입에 대한 세제상의 우대 등 시장에서

의 시민의 문화소비를 지원하는 간접방식의 지원정책을 채택하게 될 것이다. 반

대로 창작의 자유가 정책가치인 경우는 창작의뢰를 한다거나 창작수입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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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상 혜택을 주거나 공연지원금을 제공한다거나 원고료를 지원하는 등 직접

예술인들을 지원하는 수단을 택하게 될 것이다.

관리방식의 선택 차원에 관련된 대조적인 가치는 행정의 책임성(accountability)

과 문화예술의 자율성이라 할 수 있다. 문예진흥에 사용되는 공공재원이 낭비됨

이 없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보장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책임이다. 이

책임을 강조하면 지원금 관리를 정부기관에서 직접하는 방식이 채택될 것이다.

그러나 정부기관의 관리방식은 지원과 동시에 간섭을 하게 될 소지가 많이 있

다. 이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창작자들의 자율성이 제한되지

않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하더라도 지원자의 선정이나 지원의 방법을 결정

하고 집행하는 주체는 예술가들의 대포로 구성된 독립단체여야 한다고 주장한

다. 예술가들이 관리를 하는 경우에 물론 예술가들의 자율성은 보장되겠지만 이

들은 예술의 발전이 곧 국민 전체의 공익이라는 예술위주의 편견을 가지고 정책

판단을 할 소지가 많이 있다. 재원조달은 중앙정부의 통제가 중요하다고 볼 경

우에는 중앙정부가 재원을 조달하여 지원자금으로 사용할 것이고 반대로 각 지

역의 자결권이 중요하다고 볼 때는 재원을 지방에 이양하거나, 교부금을 통해서

자금을 지원하거나, 지역의 예산에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이상에서 지원정책을 형성하는 네 가지 선택의 차원에 대해서 한쌍씩의 대조

적인 가치를 예시적으로 제시하고 이들이 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았

다. 여기에서 제시된 가치는 대체로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이념 중 하나에 포함

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관계와 앞에서 언급한 지원정책의 선택차원을 다음

표로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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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지원정책의 형성과 가치지향

개인주의 선택의 차원 집단주의

우수성

창작의 자유

예술의 자율성

중앙 통제

대상자 선발

지원 수단

관리 방식

재원 조달

필요성

소비자 주권

행정 책임권

지역 자치

V . 예상되는 가치의 쟁점

사회과학자는 정책담당자와 달리 정책에 대한 가치판단, 즉 어떤 정책이 더

좋다든지 나쁘다든지 하는 판단을 꼭 내려야 할 필요는 없다. 나아가 논리적 실

증주의 시각에서 보면, 이러한 판단은 주관적 가치판단이 필연적으로 개재되기

때문에 과학적인 평가를 할 수 없는 문제이다. 그러나 논리적 실증주의를 따른

다고 해서 가치문제가 과학적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다. 정책과 관

련해서 가치(또는 이념)에 대한 과학적 분석은 두 가지 차원에서 가능하고 또

매우 중요하다.

첫째는 가치(또는 이념)에 포함된 인식적 언명이나 함축에 대한 실증적 평가

이다. 예컨대 음악에 대한 선호(고전음악 대 대중음악 등)는 개인의 주관적 판

단, 즉 가치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한 편이 선호하는 것이 더 좋은지 아닌

지는 과학적으로 평가할 수 없지만, 이러한 가치판단에 흔히 내재되어 있는 사

실적 전세 - 예를 들면 대중음악을 많이 들으면 불량 청소년이 되기 쉽다는 등

은 적어도 논리적으로는 과학적 평가가 가능하므로 이 평가의 결과는 가치평가

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둘째로 가치와 정책과의 관계, 그리고 가치들 사이의 내

적 일관성에 대한 논리적 분석이 가능하다. 예컨대 민주주의를 신봉하면서 소수

의 의견을 무시하는 정책을 지지한다면 양자 사이에는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둘 다 사실일 수 없다는 것은 지적할 수 있다. 또 두 가지 이상

의 가치나 정책간의 조화나 통일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는 경우거나 이념체계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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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 명제, 정리들이 있는 경우는 그들 사이에 모순이 있는지 논리적인 분석을

할 수 있다.

이 두가지 가치분석에 대한 접근방법 중 여기에서는 후자의 방법을 통해서(아

직 수립되지 않은 미래의 정책을 논의하므로) 앞으로 우리나라 문화예술에 대한

정책대안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예상되는 중요한 가치쟁점들을 몇가지 논의해

보기로 한다.

1. 보편성 대 주체성

과거에도 그래왔지만 앞으로 개방화의 추세가 계속되면서 문화에 있어서 보편

성(universalism) 대 주체성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한 논란은 정책의 목표나 내용

을 결정하는 데 많은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동서의 이념적 장벽이 없어지고

경제에 있어서 세계화가 지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문

화의 국경이 없어지는 지구마을의 시대가 우리들 목전에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

에서 보면 우리가 지향해야 찰 문화는 보편적 가치를 지닌 문화이다. 문화개방

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보편적 문화를 우리 문화로 소화하지 않으면 국제사회

에서 낙오하게 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화개방의 압력이 커지고 국제화과정에서 선진국의 문화침투가 높아

지기 때문에 민족문화를 수호하여 문화주체성을 지켜야 할 필요성이 더 있다고

도 할 수 있다 꼭 같은 상황에 대해서 이처럼 이해를 상반되게하고 정책대안도

정반대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문화의 보편성과 주체성에 대한 논쟁은 쉽게

조정되기 어려울 것이다. 물론 실제 문화정책은 이 두 가지 가치를 다 어느 정

도 구현하려고 하겠지만, 마이클 잭슨의 서울공연 허가에 관한 시비에서 나타났

듯이 이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수용하지 못하고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경우에

는 가치에 따른 정책대립이 일어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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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탁월성 대 일반성

탁월성 대 일반성의 논쟁은 문화정책의 오래된 쟁점중의 하나로, 탁월성을 지

지하는 입장은 예술활동의 궁극적인 목표를 탁월성(exellence)을 추구하는 것으

로 보고 예술을 평가하는 유일한 기준은 작품의 우수성이어야 찬다는 것이다.

탁월성의 가치를 이렇게 중시하면, 바람직한 문화정책은 소수정예주의 원칙에

입각한 정책이라고 판단하게 되고 따라서 소수의 우수한 작가나 작품을 집중적

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여기에 대해서 일반성(generality)을 지지하는 입장은 탁월성이 중요한 가치라

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기준은 아니며 다른 가치들 예컨대

교육적 효과,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시대정신의 표현, 문

화전통의 전승 같은 가치들도 예술활동이나 결과를 평가하는데 반영되어야 한다

는 것이다. 이렇게 종합적인 평가를 하면 작품의 우수성에 대하여 소수의 주관

적인 판단에 의존하므로서 발생하는 오류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 이 입장에

서 바람직한 문화정책은 소수정예주의 대신 문화의 평균적 질을 높이는 것이다.

따라서 한정된 재원이라도 될 수 있으면 골고루 많은 예술인들에게 혜택이 돌아

가도록 분배하는 것이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보게 된다. 또 이 입

장에서는, 정부의 문화정책은 문화예술활동 자체를 진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문

화예술인들의 후생을 위한 복지적 기능을 한다는 점도 간과되어서는 안된다고

보게 된다.

3. 규범지향성 대 규범중립성

예술의 규범지향성이 바람직한 것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는 1930년대 일제시대

에 이미 제기되었던 문제로 70년대 80년대에 와서 민중문학, 노동예술 등을 표

방하는 진보적인 인사들에 의해서 재연되었으며 앞으로도 문화정책의 쟁점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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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인다. 정통적인 예술관은 순수예술론으로 정치적 이념은 물론 그 밖에

교육이나 종교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도 문학이나 예술이 이용되는 것에 반대

하고 예술은 규범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심미적 가치만을 추구해야 한다는 입장

이었다. 이러한 정통 예술관은 인간의 경험이나 의식은 그의 물적 삶의 조건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는 사회주의 사상에 의해서 정면으로 부정되었고, 소련을

필두로 등장한 공산국가에서는 예술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계급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규정되었다.

순수예술론에 대한 비난과 부정은 좌익의 전유물은 아니어서 1차 대전 이후

독일, 이태리, 일본에 등장한 우익 독재정권하에서는 짓밟힌 예술의 순수성 대신

국가적 목적을 위안 도구로서 문화예술의 역할이 공식적으로 요구되었다. 한편

마르크스와 프로이드의 영향을 받은 프랑크프르트 학파, 그리고 70년대의 신마

르크스 학파에서는 자본주의 예술이 비이념성을 표방하면서 실제는 자본주의를

맹종하는 인간을 만들어 내는 도구라고 격렬하게 비판하였다. 오늘날 진보주의

적 인사들은 '예술을 위한 예술'이 아니고 '민중을 위한 예술'이라는 프락시스

(praxis)의 바탕위에 예술이 정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한편으로 우익진

영에서는 국민정신의 개혁, 국가발전의 동기부여를 문화예술이 선도해야 한다고

질타하고 있다.

4. 공익성 대 자율성

다른 정책과 달리 문화정책은 정부가 지원은 하되 간섭은 않는다는 원칙이 보

편화되어 있을 정도로 문화의 자율성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립되어 있다. 그러

나 문화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은 공익성을 기본적인 가치로 지향하지 않으

면 안되기 때문에 자율성과 공익성간에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자유주의 문화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정부의 간

섭을 예방하고 문화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기관에서 문화지원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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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고 전문 예술가들을 대변하는 비정부 공익단체에서 관리를 맡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예서도 이러한 취지를 어느 정도 살리기 위해 정부기관 밖에 한

국문화예술진흥원을 설립하여 문화지원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진흥원

은 사업, 예산에서 임원 인사에까지 문화체육부의 승인과 감독을 받아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율성이 제한되어 있으며, 원래의 설립취지와는

달리 전문예술가들 보다는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준 관료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언론, 출판, 전시, 공연등에 아직도 정부가 심사나 허가를 해

주거나 등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문화 자율성이 실질적으로 많이 제한 받

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문화예술계가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재정적인 기

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을 필요로 하고 또 자율적으로 공익을 보장할

수 있을 만큼 문화예술계의 활동이 아직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단계이므로 외

부 공익기관의 개입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 것은 사실이며 이 결과로 문화예술계

의 자율성이 제약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연극, 음악, 무용 등

공연예술 뿐만 아니라 문학, 미술, 출판등 각 분야에서 정부의 계속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한 공익성을 표방하는 정부의 개입 요구와 문화의 자율성 원리간

의 갈등은 앞으로 상당기간 해결할 수 없는 긴장관계로 남아 있을 것이다.

5. 제도론 대 파생론

문화예술을 경제나 교육과 같은 기본적인 제도로 보느냐, 아니면 오락이나 여

가활동 차원의 부차적인 제도로 보느냐 하는 가치관의 대립은 주로 문화예술계

와 주위 환경사이에 일어나는 현상으로서 효과적인 문화정책의 지원을 좌우하는

문제이다. 장기적으로는 시민들이 이 두 가지 견해 중 어느 것을 지지하느냐 하

는 것이 결정적인 요인이 되겠지만 단기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정부내 인사들,

즉 정책담당자들이 갖는 시각이다. 정부내 관계인사들 특히 예산배정에 영향력

이 큰 고위 정책결정자들이 문화예술에 대하여 제도론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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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 파생론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문화정책에 배정되는 예산의 규모

와 성격은 크게 좌우될 것이기 때문이다.

제도론과 파생론은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견해를 따르느냐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딸린 문제이겠지만 사회적 상황이나 집단

적 반응과 같은 객관적인 조건도 매우 중요한 결정요인이 된다. 앞으로 경제사

회발전이 지속되고 기술발전이 정보사회를 재촉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개인

생활이나 사회과정에서 문화예술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할 것이며 이러한 변화

좌 함께 문화예술에 대한 지금까지의 파생론적 시각은 제도론적으로 전환될 가

능성이 크다.

Ⅵ . 결 론

우리나라에서 문화정책이 본격적으로 실시된 것은 1974년 제 1차 문예중흥 5

개년계획의 시작과 함께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그 이래로 문화정책의 이념이나

가치관도 몇차례 변화하여왔다. 1차 5개년계획은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그 사탕

위에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것을 정책기조로 하고, 첫째 올바른 민족사관을

정립하고 새로운 민족예술을 창조하며, 둘째 예술의 대중화로 국민의 문화수준

을 높이고, 셋째 국제적으로 한국문화의 국위를 선양하는 것을 정책목로로 한다

고 하였다. 이념이나 가치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여기에서 당시 문화정

책이 지향했던 우선적인 정책가치는 주체성, 즉 문화의 주체성 확립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당시는 유신시대로서 유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주체성이 강조되던

시기였다. 이를 위해서 3, 4공화국 기간중 문화예산의 대종이 문화재 발굴, 보존,

진흥에 투입 되 었다.

제 5공화국의 문화정책은 1983년도에 발로된 제 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수

정계획에 처음으로 포함된 문화부문계획에서 알 수 있다. 이 계획은 3대 정책목

표로서, 1) 문화시설의 확충과 지방문화 육성으로 국민이 모두 문화를 향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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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를 갖게 한다. 2) 전통문화유산의 개발과 창작여건의 개선으로 문화의 주체

성을 확립하여 가치관의 혼란을 막고 건전한 사회발전의 기초를 마련한다. 3)

86, 88 게임을 계기로 민족문화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선양한다는 것이었다. 1

차 계획과 비교해서 세가지 정책목표는 유사하지만 1), 2)의 목로간에 순위가

바뀌어 여기에서는 문화향수권의 보장이 제 1의 목표로 선정되었고, 따라서 정

책이념도 평등이 우선하게 되었다. 이러한 목포에 따라 5공 피간 동안 전국적으

로 지방문화의 육성을 위한 시설투자가 대폭 늘어났으며 당시 정권이 필요로

하였던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되었다.

노태우 정권의 6공화국의 문화정책은 1991년 작성된 7차 5개년계획 문화부문

안에 나타나 있는데, 1) 문화창조력의 제고, 2) 문화 매개기능의 확충과 문화향

수 확대, 3) 지방문화의 활성화, 4) 국제문화교류의 증진의 네가지가 정책목표로

제시되었다. 5공과 다른 점은 문화창조력이 첫째 목적으로 제시되었다는 정과

전통문화에 대한 독립된 목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시기의 문화정책 이념으로 상대적으로 부각된 것은 예술가에 대한 지원을 중

시하는 창작의 이념이라고 하겠다. 민주화의 흐름과 문화부의 출범과 맥을 같이

하여 순수예술의 가치가 높게 평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영삼 정부의 문화정책을 논하기는 아직 시기적으로 이르지만 금년 7월에 문

화체육부에서 작성한 새 문화·체육·청소년진흥 5개년계획에서 그 면모를 부분적

으로 읽을 수 있다. 여기서는 정책이념을 기본이념이라는 제목으로 계획의 머리

부분에서 밝히려고 하고 있으나 명확한 논리적 흐름이 없어 내용이 제대로 전달

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중에서 국가사회적 발전의 총체를 문화적 차원에서

파악한다는 것과 국민의 평균적인 삶의 충실화와 삶의 개성적 선택과 창조를 추

진한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알 수 있다. 전자는 문화예술에 대한 제도론

적 가치관을 지향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인데 대해서, 후자는 대체로 문화향수권

의 보장을 새로운 시각에서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다섯가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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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기조로, 1) 규제에서 자율로, 2) 중앙에서 지역으로, 3) 창조계층에서 향수계

층으로, 4) 분단에선 통일로, 5) 보다 넓은 세계로를 제시하고 있다. 이 정책기

조 아래 제시되고 있는 정책목포는, 1) 민족정기의 확립, 2) 지역문화 활성화와

문화복지 균점화, 3) 문화창조력 제고와 문화환경 개선, 4) 문화산업 개발, 5)

한겨레 문화조성과 세계화의 다섯가지이다. 전 정권과의 차이는 문화산업 개발

이 독자적인 분야로 등장한 점이 가장 주목할 만하고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정책

이 전보다 부각되었다는 점이며, 전통문화에 관한 정책이 민족정기 회복이라는

목포아래 제시된 것은 대통령이 구 총독부 건물 철거를 지시한 것을 부각하기

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개괄적인 자료를 통해서 우리나라 문화정책과 정책이념, 가치와

의 관계에 대해서 몇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도 새로 작성되는 경향이 있다. 정책환경이나

수요, 그리고 통치이념이 변화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단지 새 정책을 개발했

다는 인상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면도 없지 않다. 정책내용은 대체로 대동소이

하다.

둘째, 정책이념이나 다치가 정립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통치자의 정치적 수요

를 이념화하여 앞세우려는 경향이 있다.

셋째, 정책이념이 형식적이다. 대체로 논란의 소지가 적은 보편적이고 당위성

이 높은 이념이나 가치가 정책이념(가치)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정책이념은 명

목적일 뿐 실제 정책목적을 설정하거나 대안을 개발하거나 대안중에서 정책내용

을 선정하는 것은 제시된 정책이념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제시된

정책이념이 정책결정자나 집행자의 신념과 접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성공적인

정책추진에 필요한 동기제공을 정책이념이 못하고 있다.

넷째, 정책이념이나 가치와 정책기조, 목포 등이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

다. 우선 개념들을 구별하지 않고 방만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정책이념이나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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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치의 기반위에 정책이 개발되고 있지 못하다. 지방문화의 육성이나 세대간

상충되는 문화의 조화 등은 정책의 목포나 기조인데도 이념이나 가치처럼 쓰이

기도한다.

정책과정에서 이념이나 가치는 정책목표의 준거를 제몽해 주고 정책평가의 기

준을 제시해 줄뿐만 아니라 정책 담당자가 장애를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신념을 제공해 준다. 우리나라의 문화정책은 지금까지 이러한

이념이나 가치의 이점을 활용하지 못하고 수행되어 온 면이 많이 있다. 과거 정

통성이 의문시되었던 군사정권 파래서는 관료들이 소신을 가지고 행정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상부의 지시에나 충실할 수밖에 없었으나 이제 문민정부의 정책

담당자들은 확고한 이념과 가치의 기반위에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도록 노력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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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 문화정책의 목표 : 시민문화의 창달

한 태 선*

<세 목>

Ⅰ. 우리 시대의 위기

Ⅱ. 기존 문화정책의 문제점

1. 과거의 문화정책과 그 문제점

2. 현재의 문화정책과 그 문제점

Ⅲ. 신한국 신문화정책 : 시민사회문화

1. 시민사회문화를 위한 정책요청

2. 시민사회문화정책의 두가지실천과제

1) 사회적 차원의 문화정책 : 공동성

2) 인간적 차원의 문화정책 : 자유의

정신과 혼

Ⅳ. 맺는 말 :

소통하는 데모크라시의 시민정신문화

1 . 우리 시대의 위기

오늘날 우리는 위기에 처하여 있다. 소문이 아니라 실재하는 위기에 처하여

있는 것이다. 생산윤리의 상실과 생산투자의 격감, 집단적인 아성 구축과 투쟁

등으로 사회의 조화와 질서는 계속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시대라고 하지만 인간은 새로운 인간이 아니라는 것이며, 새로운 사회

가 된다는 것도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계속 외국의 기술이전을 요구

하며, 생산은 제휴, 학문은 수입하는데 신경을 쓰고 있지 않으면 안되는 처지에

봉착하고 있는 것이다. 구 정치인은 많지만 새 사회인은 흔하지 않으며, 편파적

인 합리성은 이제 그 자체가 신이 되어, 인간으로 하여금 목적과 수단의 한계에

서만 생각하며 안주하게 하면서 현대인을 기능인으로 전락시키는 시대가 되어

* 한양대 사회학과 교수

- 69 -



가고 있다. 주장하는 사회는 있지만, 진정 만들거나 탄생시키는 사회는 아직 멀

었으며, 이익집단간의 외침은 증대하고 있으나 집단과 집단간의 소통윤리는 진

작되지 못하고 있다. 상품의 국제경쟁력은 저하되며 그것에 대한 대안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이런 문화적 위기에 대처하며 극복할 수 있

을 것인가.

이러한 위기의 상황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하루아침에 개선

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백성의식에서 시민의식으로 바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문화적인 개혁을 할 수 있는가하는 질문과 상통하는

것이다. 문화를 통해서 개혁한다는 것은 새로운 상황, 새로운 시간과 공간에 대

한 가치와 정신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뜻이며 새로운 가치관과 정신으로 실천한

다는 뜻이 아닌가.

바로 지금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간과 공간의 장이 열려지고 있으며 그것은 바

로 신한국 문민시대의 개막이다. 그러나 신한국 문민시대가 제도적으로 성립된

다고해서 문화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제도는 의식이 표현된 것으로

서 의식의 변화가 없다면 그 제도는 보기 좋은 허울에 지나지 않는다. 진정한

개혁은 정신의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를 다루는 곳이

현 행정부내에서는 별로 없어왔다. 이런 정책의 정립과 실천을 문화체육부(이하

문화부라 칭함)외에 그 어떤 부가 담당하여야 하는가. 이제 문화부는 새로운 사

회를 만들기 위하여 새로운 정신문화를 형성하는 정책을 시도할 때가 된 것이

다.

이 맥락에서 문민시대가 핵심으로 삼고 있어야 할 문치의 의미를 확인할 필요

가 있다. 문치란 시민적인 문화로 운영되는 것이며, 자유와 평등을 사회활동의

동력과 기준으로 삼아 운영하여 나간다는 뜻이다. 데모크라시가 지니는 소통문

화에 힘입어 자율적으로 다스린다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치란 영원히 과정

속에 있으며, 어느 누구의 명령이나, 고과점수를 매기는 식으로 엮어내는 차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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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에 의하여 다스리는 것이 아니다. 문치란 통상적으로 제도화한다고 가

능한 일도 아니다.

특히 문민정치란 전통적인 권위주의나 신분주의에 의하여 통제되는 것이 아니

고, 인간 개개인의 이상이나 가치에 의하여 조정, 실현하게 하는 것이며, 서로

상이한 가치를 인정하며 소통, 진작하게 하는 인간적 활동인 것이다. 인간의 지

고한 가치들을 사회적으로 인정하며 나누고 해석하며 격려하여 주는 것이다. 그

렇기 때문에 문민정치는 모든 시민들로 하여금 서로 소통하며 운영하게 하는데

힘쓰며, 자유와 평등이 떠받치고 있는 데모크라시의 정치문화를 부리 내리게

타는 데 그 핵심이 있다. 정신문화가 자생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회를 문치의

사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11) 이런 이상을 문화부가 여러 방법으로 주선하지

않으면 그 어느 부가 하겠는가.

"새로운 가치를 만든다"는 것은 백성사회에서 시민사회로, 전통사회에서 정보

사회로, 군사문화사회에서 각자가 생각하며 활동하는 사회로, 성장위주의 산업사

회에서 시민들이 소통하며 발전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원동력을 정립하자는 뜻이

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은 신한국 문화정책에서 무엇이 목표가 되어야 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이념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를 질문하며 답하여 보고자 하

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문화와 문화정책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가에 대한

질문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먼저, 기존의 문화정책을 비판적으로 점검하며 다시

금 되새겨 보면서 우리의 문화정책을 재구성하여 보고자 한다. 그리고, 그런 정

책이 신한국의 문화정책에 어떻게 보탬이 되는가를 살펴보고, 이 목포를 이루기

위해 어떤 문화적 요소나 내용을 고쳐야 할지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Ⅱ . 기존 문화정책의 문제점 : 가치관과 정신문화 배제

11) 한태선, 6.25를 통한 문민정치의 의미 , 한백연구소,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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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란 우리가 서있는 바로 그 시점에서 영원한 시간과 무한한 공간이 교차하

는 것이다. 바로 역사와 사회의 호흡이며 동력이 문화인 것이다. 겉으로 보이는

무수한 제도와 삶의 영역은 바로 그 근저에 용암과 같은 내적 가치관이 활력소

로서 타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의 기본적인 기초가 가치이며 문화인 것이다. 문

화는 우리의 마음, 정신 속에 새겨져 들어와 우리가 당연히 여기면서 살도록 하

게 하는 것이며, 그 당연히 여겨지는 것들이 사회활동의 기반이 되는 것이다. 문

화는 사회집단성원의 행위양식으로서 사회성원들에 의하여 공유되고 있는 지식

이나 태도, 신념체계나 사고유형, 그리고 인간의 의욕과 지적 창조물을 포함하는

의식의 체계이다. 12) 문화의 긍정적이며 부정적인 측면을 문화부는 점검할 필요가

있다. 문화부란 문학을 포함한 각종 예술이나 공연과 같은 것만을 다루는 곳이

아니다. 그것은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문화부의 핵심적인 사업은 가치

관 조성과 정신세계를 다루는 것이다. 전기가 공장을 움직이게 하듯이 정신적인

가치가 사회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을 공급하는 곳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런

의미에서 문화부는 사회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기능적인 기관이 아니라 사회전

체의 힘과 동력을 출력하는 곳이어야 한다. 문화가 바로 사회를 발전시키고 변

화시키는 동력이며 문화정책이란 바로 그런 원동력을 어떻게 만들며 배분하는가

하는 원대한 이상을 저버려서는 안되는 것이다.

문화는 당연시되는 생활세계 또는 생활양식으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창조

적 활동으로서의 의미가 또한 담겨있음을 말해준다. 13) 따라서 문화가 없다면 역

사가 이루어질 수 없으며, 사회가 변화할 수 있는 역동성도 없게 되는 것이다.

문화는 사회가 이루어지고 역사가 이루어지는 기반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우리

는 각 시대에 따라 문화를 강조하고 연구하고 새롭게 창조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그러한 문화적 <힘>을 만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창조하며 자주 사용

하는 것이 정책이다. 14) 그러나 정책은 어떻게 예술이 형성, 창조되며 향유, 전파

12) 이강수, 「한국대중문화론」, 법무사, 1987: p.57.
13) Williams . R., Culture , Glascaw : Fontana Paperbacks , 1981 : pp. 11-13.
14) 정책은 현재의 사회에서 문화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주로 형성, 창조되며, 어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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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가 하는 문제에만 국한될 수 없는 것이다. 문화산업내지 지식산업의 구조

적 성격이나 제약성을 파악하거나 강구하는 정책에만 머물 수 없는 것이다. 기

능적인 문화정책을 입안하고 법으로 집행한다고 하여 근본적인 문화의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역대의 문화정책을 살펴보면, 우리는 그것을 극명하게

알 수 있다.

1. 과거의 문화정책과 그 문제점 :문화유산에 중점

60년대에 문화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법제정과 조직기구가 마련되기는 했지만,

해방후 70년대 초반까지 우리의 문화정책은 전후복구와 경제성장전략에 밀려 일

관된 정책을 실시하기 어려웠고, 그 범위도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역할

에 국한되었다. 70년대에 들어서면서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민족문화를 창조함으

로써 한국문화를 증흥시키려는 제 1차 문예증흥 5개년계획(1974-1978)이 마련

되었다. 이러한 문예증흥계획은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승계한다는 차원에 머물렀

다. 80년대는 문화의 적극적인 진흥정책이 실시되었다는 점에서 이전 시기와

구별된다. 제 5공화국은 국가의 문화진흥 의무를 헌법에 명기하였고, 제 5차 경

제사회발전 5개년 수정계획에서는 지방문화와 전통문화 그리고 민족문화를 활성

화하려는 정책이 실시되었다. 또한 제 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문화부문 계획

(1987-1991)은 문화를 국가발전의 동력으로 삼기 위해서 택한 정책이 대개 문

화복지, 문화적 주체성 확립, 문화창조능력 활성화, 문화의 국제화를 추진하는

데까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15)

그러나 문화를 다루는 데에 있어서 문제는 <어떤 문화와 동력>을 가지고 추

람들이 그 중심부에서 벗어나 다른 형태의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가, 문화는 어떻게
그 사회의 사람들에게 향유되고 있는가, 문화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전파되고 있는가,
문화산업내지 지식산업의 구조적 성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사회구조적 제약
성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하나의 접근법이다(이강수, 1987'pp. 71
-72).

15) 문화발전연구소, 「한국의 문화정책」, 1992 : pp.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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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하여야 하는가는 다룬 적이 없다. 단지 형식을 중시하는 의식속에서 문화의

개념만 명분적으로 반복했을 뿐이다.

2. 현재의 문화정책과 그 문제점 : 각종 예술진흥에만 중점

90년도는 문화복지를 실현차기 위해서 새로운 문화정책을 창출하여 실천하고

정착하려는 노력이 등장하는 시기이다. 1990년도에 발포된 문화발전 10개년 계

획은 정신적 풍요를 만드는 복지문화, 갈등구조를 푸는 화합문화, 태평양시대를

주도하는 민족문화, 후기산업시대에 적응하는 개방문화, 남북협력시대의 통일문

화 등 문화정책의 기본틀을 마련하였다. 제 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문화부

문계획(1992-1996)은 문화복지를 위한 정책을 실천하고 정착하려는 시도로 보

인다. 16) 그러나 이러한 최근의 정책들은 문화를 문학이나 공연예술에 대한 관심

에 국한시키는 것이며 그러한 문화의 생산이나 수혜에 대한 관계를 증진시키는

데 주력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이다. 가치나 사상을 중심으로 한 정신문

화의 생산이나 수혜에 대해서는 거의 문맹상태에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최근의 정책은 현대 문화정책에 있어서도 별로 변한 것이 없다. 동시에

현대 문민사회에서 중요시하고 있는 개혁, 나아가 의식 개혁과는 거리가 멀다.

그렇다면 그런 정신문화를 다루고 있는 행정부처는 그 어느 곳에 있다는 말인

가. 정신문화 개척이야말로 문민사회 그리고 문화부의 필수적인 사업이다.

이와 같이 시대와 정권에 따라 여러가지의 문화정책이 실시되었지만, 문화정

책의 기조와 법령체계, 문예진흥을 위한 기구 및 제도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두 가지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하나는 삶의 의미와 세계관을 제공해 주며

삶을 인도하는 문화가 어떻게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가하는 정신적인 영역에

대한 관심보다는 공연예술이나 출판, 건물의 건립 등에 치중함으로서 문화영역

과 문화정책의 중요성을 제한하고 있으며, 문화정책이 기구나 관리하고, 예산이

나 편성하는 협소한 영역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의 예는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 7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계획기간의 사업

16) 문화부, 「제 7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계획-문화부문계획」, pp. 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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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은 국민문화 향수능력, 제고능력을 위한 문화정책실현, 문화시장 개척및 예

술수요 개갈, 문화복지 실현을 위한 각종 제도 기반 환경 조성, 전산정보망 구축

을 통한 문화정보시대 구축이며, 지향목포는 새로운 문화정책의 실현 및 정착기

로 설정하고 있다. 17) 그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과제로서 문화재원 착충, 관련법령

정비, 행정제도개선, 공공도서관·박물관·미술건립과 확장, 문화산업의 육성,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 문화유산관리의 과학화, 전통문화의 생활화와 사회운동, 한글

체계화사업, 통일문화연구기능 강화, 남북한 공동학술조사, 해외한국문화원의 확

장, 국제예술제 확대, 홍보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들고 있다. 18) 이러한 외면적인

정책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는 어떠한 기반위에서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운

영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그 기반이 없다면 또는 잘못된 것이라면,

문화정책을 제아무리 훌륭하게 계획하고 구상한다고 하더라도 그 문화정책은 공

허한 것일 수밖에 없다. 그것은 마치 문화안에서 문화를 고치려는 격이 되며,

차안에서 차를 밀고, 지게 위에서 지게를 지고 가려는 것과 같이 가능하지 않

은 것이다.

다른 문제는 문화정책을 행정적으로 기능적으로 밀어붙이면, 문화가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문화는 그 속성 자체가 5, 6공화국에서

처럼 "하면된다"고 하여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의식개혁 하

시오"라고 말하여 되는 것도 아니다. 문화는 다양한 사회적 여건들과 결합되어

따로 분리해 내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속에 내재화되어 있어 하

루 아침에 변화되기가 어려운 것이다. 이러한 문화의 속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밀어붙이기만 한 결과 비인간화된 사회문화, 관료적이며 기능적인 문화 그리고

전문화된 문화를 정책적으로 고려하여 왔을 분이다.

그러나 문화는 정신의 문제, 내면의 문제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창조하려고 노

력하며 개발하려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정책의 운영방법에

17) 문화발전연구소, 「문화발전 10개년계획 기본개념」, pp. 20-21.
18) 문화발전 10개년계획 기본개념, pp. 2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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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문화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고, 문화와 정치, 경제 등 제반 사회적 여

건들과의 역동적이며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사회

제반 여건들의 정신적인 기반을 문화가 제공하고 있음을 알고, 정신적인 기반을

변화시키는 정책을 수립하지 않고서는 문화정책이 제대로 수행될 수 없다. 현

상황에서는 오히려 공보처가 형식적이나마 의식개혁을 외치고 있으며, 문화부는

사회 전체에 대한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문화의 진공상태는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Ⅲ . 신한국 신문화정책 : 시민사회문화

1. 시민사회문화를 위한 정책요청

가치체계는 일반적으로 한 사회의 구조와 변동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

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가치란 어떤 물건이나, 사상이나 상황에 대하

여 좋거나 나쁘다, 옳다거나 옳지 않다, 나아가서는 그런 것들에 대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혹은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하는 마음의 기

준이며 힘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기준에 입각해서 결정하는 것을 가치

판단이 라 한다. 19)

우리가 신한국에서 만들고자 하는 시민문화의 창달은 결국 데모크라시의 정신

과 가치를 이룩하자는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데모크라시의 정신, 다시 말하

여 소통하여 가면서 운영하는 정신이 정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정신에는

가치가 담겨있고, 그 가치의 의미가 인간과 사회에 각각 실체로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바로, 소통정신으로 운영되는 시민사회문화를 건설하는 것이 신한국 ·신

문화정책의 목포이며,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정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하

지만 이 소통정신이 바탕이 되는 시민사회문화를 쉽게 이를 수 있는 것은 아니

19) 한태선, 1993, p.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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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를 위해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그러면서도 해결해야하는 두 가지의 난제가

있다. 수리는 거국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2. 시민사회문화정책의 두 가지 실천과제

1) 사회적 차원의 문화정책 :공공성

公共性이라는 개념은 우리 문화에 철저히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공공성을 이루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공공성은 벤자민 플

랭크린이 그의 동네 사람들과 함께 마을도서관을 설립하는 과정을 통해서 쉽게

이해될 수 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서로 논의하기 위해 같은 동네의

사람들이 독서회를 만들고 토론모임을 갖게 되었다. 여기에서 사람들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책종류가 많지 않다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원초두가 가지고 있는 책을 한데 모아서 나누어 볼 수 있도록 하는 공

공도서관을 만들게 된다. 이때의 공공이란 우리 언어의 公的이라는 뜻이 아니다.

공공성은 인간과 인간을 연결하는 매개체로서의 뜻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

매개체는 일종의 보편적인 가치로서 그 사회의 근본적인 질서를 이루는 터전인

것이다. 공공성이란 인간들을 사회적으로 연결시키게 하는 매개체이면서 동시에

독립적인 인간들로 하여금 상대인간을 대하는 방식이기도 한 것이다. 그렇기 때

문에 인간 개인으로서 그리고 사회인으로서의 예의와 그 예의를 지킴으로서 돌

아가는 원대한 혜택이 있다는 데 대한 의식이기도 한 것이다. 이런 의식과 가치

관이 독서회원으로 하여금 자율하게 하는 힘이 되어 모든 회원이 책을 질서있게

이용하며 운영될 수 있게 되었다. 결국 각 회원은 이 공공성이라는 매개체로 인

하여 전체의 책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

다. 공공성은 내가 내 책뿐만 아니라 타인의 책도 이용할 수 있고, 타인의 책도

내 책처럼 소중하게 다루고, 지키며 유지하려는 의식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공공성이란 마치 독서회원처럼 나의 책을 네가 자유롭게 볼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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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의 책을 내가 소중하게 다루는 실질적 윤리와 같은 것이다. 그리고 이런 윤리

가 시민활동의 윤활유가 되어 국제적 경쟁에 띰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공공성은 책이나 도서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정치와 경제, 법과

교육, 군사와 국제관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공공화장실이나 조직에까지 철저히

확대하여 생각해야 될 실천윤리인 것이다. 이때 공공성이 지니는 중요성은 시민

적 능력을 함께 모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박력성과 함께 질서있게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시민정신도 이런 공공성을 고양시킴으로서만이 가능한

것이다. 20) 이 공공성의 정신은 결코 서구만의 것이거나 선진국만의 것이 아니

다. 우리의 역사에서도 이 공공성의 정신을 발전시키려고 한 선각자들이 적지

않다. 이 중에서도 정약용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새한 자세한 설명

은 지면상 여기에서 생략한다. 21)

진정한 공공성의 정신은 자기완성뿐만 아니라 타인의 완성을 실제 생황에서

실현하게 한다. 공공성에 바탕을 두고 우리뿐만 아니라, 타인과 더불어 소통하

며 실천하게하는 안목이 요청되는 것이다. 이룩하기 어려운 이 공공성의 정신을

위해서 현재의 문화부와 시민들은 무한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시민문화

의 창출이 신한국 문화정책의 목로가 된다면 이 공공성의 확립은 그 목표를 이

룩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으로서 채택되어야 할 것이다.

2) 인간적 차원의 문화정책 :자유의 정신과 혼

사회적 차원에서 공공성이 시민문화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이념임에는

분명하다. 하지만 그 공공성을 이루는 주역은 누구인가. 그것은 이 사회를 구성

하고 있는 인간이다. 이 인간들이 자신들을 시민으로 변화하도록 노력할 때, 그

리고 그 노력이 사회적 차원의 공공성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때 시민문화는 만들

20) 한태선, 1993, p. 170-173.
21) 정약용에게서 찾아 볼 수 있는 공공성의 정신에 대한 것은 한태선, 1993, pp. 133-

13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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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질 수 있다. 이때 시민들이 국제경쟁문화에서 필수적으로 지녀야 하는 가치

관과 세계관이 바로 자유의 정신인 것이다.

만약 사람이 전통적 권위나 억압적인 권력에 의해 움직이게 된다면, 그런 그

는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명인 독립성 또한 포

기하는 것이다. 이때 시민문화를 만들 수 있는 시민은 자신의 생각을 경험과 이

성으로 생각하는 인간이다. 그런 시민은 비교적 독립적인 생각을 구사할 뿐만

아니라, 타의에서가 아니라 자신이 믿는 생각을 자신의 경험과 이성에 비추어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 이렇게 자신을 되돌아보는 인간은 엄정한 지식

을 추구하지만, 결코 독단에 빠지지 않는 자유로운 존재이다.

자유는 들판에 방목되어 방만하게 뛰어 노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자신의 뜻을

무한히 발휘하는 능력을 뜻하는 것이다. 자유는 인류문명의 척도로서 우리의 삶

과 행동의 기준이 되며 우리 사회와 역사의 방향을 지시해 주는 이정표로서, 숭

고한 사상이며 가치관이다. 진정한 자유는 누리는 자유보다는 바라보는 자유에

있다. 바라보는 자유가 없으면 결과적으로 누리는 자유 또한 생기지 않기 때문

이다. 누리는 자유보다 바라보는 자유를 강조해야하는 이유는 자유를 올바로 바

라본 후에라야 비로소 자유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자유를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사실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후에

야 비로소 우리는 누리는 자유를 향유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바라보는 자유,

지향하는 자유는 나만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지고한 표준으로서의 별빛과 같은

것길 때 진정한 자유가 되는 것이다. 22) 진정한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시민들이

되어서 만든 사회라야 시민문화의 사회라고 할 수 있다.

한가지 유의할 것이 있다. 그것은 사회적 가치관인 공공성의 문화가 인간적

차원의 가치관인 자유의 문화와 조루할 때 피할 수 없는 상충이 일어난다. 바로

이 상충을 극복하며 시민문화의 사회를 건설, 조정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문화정

책을 담당하는 문화부이며, 이 상충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22) 한태선, 1993, p. 11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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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는 주무부처도 문화부인 것이다. 그리고 이런 시민들로 하여금 자유와 평

등간에서 일어나는 모순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우며 그렇게 함으로서 이 사회

에 진정한 데모크라시가 의미하는, 이른바 소통하는 시민사회를 이룩할 수 있도

록 여러가지의 정책을 편 수 있는 주무부처도 문화부인 것이다.

IV . 맺는 말 :소통하는 데모크라시의 시민정신문화

앞에서 우리는 문화와 문화정책의 개념과 실제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극복

하기 위해 정신적인 차원, 내면의 차원에서 개혁이 요구된다고 제시하였다. 그리

고, 신한국의 문화정책은 시민문화의 창출을 목표로 하고,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공공성을,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경험적이고 이성적인 인간과 자유의 정신을 구

사하는 인간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노력을 통하여 그 목로에 다가가야 한다고 하

였다.

이러한 새로운 길을 문화부가 제시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이제 문화부에 대한

이해가 창작적 예술이나 공연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가치나 가치를 실천하게 하

는 정책제시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신한국의 문화

정책은 정신적인 것을 제조할 수 있어야 한다. 문화의 추상적인 관계를 논하는

데 그치지 말고, <무슨 문화>를 어떻게 사회화시키는가를 실제적으로 질문하

며 창조, 실천하는 문민시대가 된 것이다. 다시 말해 제도만을 형성하는 것이 아

니라 제도가 기반하고 있는 정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

이다. 이것이 바로 신한국의 문화정책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정신문화적인 정책이 일단 정립된 후에야 비로소 우리는 「문화창달 5

개년계획」 진정한 의미를 살리고 그에 따른 적절한 과정을 밟을 수 있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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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논단

◇우리나라 문화정책의 이념에 관한 연구

◇현대 문화이론의 조류와 쟁점

◇전통생활문화 실태조사 조사시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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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문화정책의 이념에 관한 연구

정 갑 영*

<세 목>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 문화와 문화정책의 개념

3. 연구내용 및 방법

Ⅱ. 우리나라 문화정책의 전개과정

Ⅲ. 시기별 문화정책 이념의 내용과 변화

1. 50년대 문화정책의 이념지향과 내용

2. 6,70년대 문화정책의 이념지향

3. 80년대 이후의 문화정책의 이념지향

Ⅳ. 문화정책에 대한 비판의 내용과 이념

지향

1. 6,70년대의 문화정책에 대한 비판

2. 5공화국의 새문화정책에 대한 비판

3. 6공화국의 문화발전 10개년개획에

대한 비판

4. 민족문화 이념을 통한 이념적 공감

대의 형성

Ⅴ. 결론 및 정책을 위한 제언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문민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우리사회에서는 개혁에의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사

회 각 부문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권위주의 정부하에서 주도되어온 문화정책

도 변화를 통해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자 하는 요구가 점증하고 있다. 이미 문

민정부는 '신한국 문화창달 5개년 계획'과 같은 새로운 문화정책의 청사진을 제

시하고 있다. 또 각종 개혁조치를 통하여 과거 권위주의 정부가 남긴 정신적 제

* 본원 문화발전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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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적 유산을 극복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 모든 개혁

의 시작과 끝이 '문화'임을 인식하는 움직임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문화는

아직도 경제발전을 위한 도구정도로 여기는 사고방식도 극복한 것 같지는 않다.

이 연구는 우리 사회의 모든 개혁의 핵심에는 문화가 위치해야 한다는 주장에

서 시작된다. 새로운 사회의 창조는 새로운 문화의 창조없이는 결코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과거 군부가 통치하던 권위주의 정권하에서도 개혁에의 목소리는

드높았었다. 그러나 불과 십 수년이 지난 요즘 그 모든 개혁에의 주장은 의미없

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여기에는 정당성을 얻지 못한 정부에 의한 개혁적 조치

가 갖는 한계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고려해 보아

야 할 것은 과연 과거의 정부는 얼마나 근본적으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려 했

는가 하는 점일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정부주도의 문화정책은 의미있는 사회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정부차원에서의 새로운 문화창조는 문화정책을 통해서 가능하

기 때문이다. 그러나 잘 알려진 것처럼 우리의 문화정책의 역사는 대단히 짧다.

물론 정부의 정책이 있는 곳 어디에나 문화정책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문화정책은 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한 정책주체가 의도적으

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곳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새로운 문화의 창조

가 개혁의 본질로 이해된다면, 이를 위해 우선 요구되는 것은 과거의 문화정책

과 문민정부의 문화정책사이의 분명한 차별성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차

별성의 본질은 법적 제도적인 차원에서 보다 이념적인 차원, 혹은 이념적 기조

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연구는 이념이 사회구조와 제도에 본

질적인 바탕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에

서 출발하는 이 연구는 따라서 다음과 같은 연구목적을 갖고 있다.

첫째, 지금까지 평이하게 서술된 문화정책의 전개과정에 대한 시기적 구분과

는 다르게 정책이념 중심으로 연구함으로써 우리 문화정책의 근본을 이해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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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러한 이해는 과거의 문화정책을 이념의 흐름을 중심으로 이해하고, 이에

근거해서 새로운 정책이념의 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향후 우리사회의 정치, 사회, 경제의 영역에서의 변화예 대비하여 어떠

한 이념을 바탕으로 문화정책을 전개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 도움이 될것이다.

셋째, 지나간 권위주의적 정치가 행하여졌던 시기에 발생한 문화적 갈등을 극

복하며, 다가올 남북통일과 관련해서 본질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문화적 동질성

의 확보와 무관하지 않다. 과거 우리정책의 이념적 바탕을 알아보는 것은 이런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2. 문화와 문화정책의 개념

문화라는 어휘는 '경작'을 의미하는 라틴어인 cultura에서 유래했다. 그리고

키케로 이래로 스토아학파에서는 철학을 문화적 활동(cultura animi)으로 정의

내렸다. 그러나 오늘날의 의미의 문화개념은 19세기가 되어서야 나타났다. 그러

한 개념속에서 문화는 자신의 고유한 내용을 갖는 고유한 힘이 되었다. 19세기

의 문화개념은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종교가 갖는 정신적 권위와 유산을 대체해

온 세력을 적절히 묘사하는 개념이었다 즉 중세기에는 종교가 인간에게 세계질

서의 확고한 위치를 주었으며, 정신적이고 도덕적인 방향설정을 하였다. 그러나

세속국가의 등장과 함께 인간의 본질은 理性에 의해 설명되었으며, 그에 의해

끌어내어진 논거를 바탕으로 권리와 의무를 설명했다. 그리하여 종교는 개인의

문제로 천명되었으며 철학과 과학이 독립세력으로 정신적이고 도덕적인 면에서

의 주도역할을 담당했다. 그로부터 다양한 사상의 흐름이 전개되었다. 이러한 상

황하에서 문화는 사회의 새로운 정신적 권위가 되었다. 즉 오늘날 개념의 문화

는 엄밀한 의미에서 서구의 사상적 ·사회적 변화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의 문화에 대한 인식을 통해 Herder는 민족개념을 정의했다. 그에

따르면 민족이란 혼동할 수 없이 분명한 고유성이 역사화된 문화라는 인식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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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정신과학은 이러한 문화개념을 그들의 역사적이고 체계적인 작업을 통

하여 심화시켰던 것이다. 그것은 '문화'를 통해 자기자신을 이해하려는 것을 의

미한다. 이렇게해서 문화개념은 사회의 중심적인 자기이해(Selbstverstaendnis)

가 되었다. 즉 헤르더에 있어 문화는 '역사적 서술어'인 것이다. 그에게서 문화

는 민족과 국가의 공동체에 관하여 시작하며 변화하고 완성되고 해체되는 삶의

모습과 형식으로 이해된다. 그래서 그는 '문화들'이라는 복수개념을 사용했던 것

이다. 이러한 복수의 표현은 19세기에 비교인류학이 발생하는데 각별한 중요성

을 주며, 이 학문에서는 하나의 독특한 삶의 방식 전체를 가르키는 용어로서 계

속 사용되었다(R.Williams, 「문화사회학」, p. 9).

월리암스에 따르면 일반적인 쓰임새에 있어서 '문화'라는 말은 정신의 능동적

인 개발이라는 뜻으로 쓰였다고 하면서 세 가지로 개념을 구분한다. 첫째, 교양

인(a person of culture), 교양있는 사람(a cultured person)등과 같이 정신의

발전상태를 가르키는 경우, 둘째, 교양적 관심(cultural interests), 교양적 활동

(cultural activities)과 같이 정신의 발전과정을 가르키는 경우, 그리고 셋째, 예

술 및 인문적, 지적 작업으로서의 문화라는 표현에서와 같이 이런 과정의 수단

을 가르키는 경우 등에서 일련의 의미를 구분해 볼 수 있다. 요즈음에 와서는

비록 이 셋이 모두 통용되기는 하나 세번째의 의미가 가장 흔하고 일반적인 것

이라고 한다(R.Williams, 앞의 책, p.10). 이것은 문화를 특정민족이나 여타 사

회집단의 '삶의 방식 전체'를 가리키는데 쓰이는 인류학적, 그리고 거기서 확장

된 사회학적 의미와 공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는 문화개념의 정의는 Edward B. Taylor의 총체론적

입장에서 정의한, '지식, 신앙, 예술, 법률, 관습 및 사회의 한 성원으로서 인간

에 의해 획득된 기가 모든 능력과 습관들을 포함하는 복합총체'라는 정의를 채

택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규정은 보다 더 구체적으로는 지식, 신앙, 가치관, 이

념, 예술, 규범전달의 양식과 이러한 양식을 유지, 전수, 창조하는 수단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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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이념, 예술의 전달매체 등의 일체를 포괄하는 의미로 받아들인다. 유네스

코가 정의한 문화개념 역시 이러한 개념적 정의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유네

스코가 1982년 문화정책에 관한 멕시코선언에서 표출된 문화개념은 '가장 런은

의미에서 문화는 한 사회나 사회집단을 특징지워주는 고유의 정신적, 물질적, 지

적, 정서적 복합체인 전체로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는 문학과 예술뿐아니

라 생활양식, 인간의 기본권, 가치체계, 전통과 신앙 등을 포함한다. 인간으로하

여금 자신을 반성토록 하는것, 우리를 비판적인 판단력과 도덕감을 지닌 진정한

인간이요 합리적인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은 바로 문화이다' (UNESCO, 1983: p.

189). 이러한 개념적 정의는 사실상 테일러등의 문화인류학적 개념을 따르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학자들 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문화를 광의로 정의할 경우 문화인류학적 개념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이

있다. 문화의 개념을 정의하는 것 자체가 문화적 가치라는 전제에서 가능한 것

이기 때문에 이러한 개념적 정의를 고정적인 것으로 받아 들여서는 곤란하다.

즉 문화인류학적 문화개념은 문화에 관한 여러 개념정의 가운데 하나이며 이러

한 개념정의 뒤에는 일정한 가치와 전제가 내재하여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문화개념은 단지 학문의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고 국가의 의도적인 정

책과 관련되면 '문화정책'이라는 형식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문화정책에 대한 개

념정의나 연구가 심도있게 전개된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정책에

대한 개념은 '정부기관이 공적 목포를 달성하기위해서 가치와 실제를 투사해서

얻은 행동치침을 의미한다'는 것으로 정의된다. 그러므로 문화정책의 개념을 문

화와 정책이라는 두 개념의 합성으로 이해한다면 '문화와 관련된 공적 목표의

달성을 위한 행동지침'을 의미하는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1967년 모나코에서

개최된 UNESCO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문화정책은 한 사회에 있어서, 주어진

시간내에, 그 사회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물적, 인적 자원의 최적이용을 통해

어떤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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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작위나 부작위의 총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간구되어야 하는 것'으로 정의내렸

다(cultural policy : a preliminary study, 1968, UNESCO. p.8).23)

이렇게 볼때 문화와 문화정책의 관계는 한 국가단위가 추구하는 문화에 대한

이상적 목포를 국가개입을 통하여 수행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문화의 개념을 고정적이고 주어진 것으로 이해하지 않는 한, 국가가 문화정책의

대상이 되는 문화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이미 문화적 가치가 들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여러 형태로 변화하여온 문화정책에는 문화에 대한 다양한 이

해가 항상 전제되어 왔던 것이다. 문화정책의 이념이라는 어휘에는 정책안에 문

화에 대한 이해가 들어 있을 것이다.

3. 연구내용 및 방법

이렇게 문화정책을 이해하여 보면 한 국가의 문화정책의 기획과 시행에는 문

화에 대한 이해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가치 혹은 세계관이 들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을 이 글에서는 문화정책의 이념이라고 이해한다.24) 그리고 이 글의

23) 문화정책에 대한 개념을 개괄적으로 설명한 UNESCO의 정의를 소개하기는 하였지만,
이런 개념에 따라 우리의 문화정책을 세밀하게 파악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문화정책의 업무영역이 개념적 정의에 따라 다양한 정부부서에 흩어져 있으며 이것이

체계적인 이념과 기획하에 주도되었는지 대단히 의심스럽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주로 문화정책이라고 구체적으로 표방되는 정부의 정책을 그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 문화체육부의 업무영역에 주로 속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우리나라 문화정책을 다룬 연구들도 대체로 이러한 연구영역하에서 행하여 졌

다. 그러나 우리가 문화의 개념을 행위와 제도에 앞서는 이념이나 가치로 인식한다면
그 대상영역은 대단히 넓을 것이다. 교육이나 국제교류같은 구체적인 영역에서 부터
정치와 경제에 이르기까지 문화가 개입되지 않는 곳은 없다. 그러므로 일단 여기서
근 문화정책으로 스스로 표방한 대상을 주로 다루기로 하며, 실제로 그것은 문화체육
부의 업무에서 표방되고 있다.

24) 문화정책의 이념을 개념적으로 정의내리기는 대단히 어렵다. 지금까지 문화정책에 대
한 가치론적 논의가 정책적 실천적 차원에서 이념, 가치, 정책기조, 정책방향, 정책목
표를 주개념으로 사용하여 왔으나 이념과 가치가 혼동되기도 하고 때로는 가치나 이

념이 정책방향이나 목적과 같이 쓰이기도 하는 등의 개념적 혼란이 있었음이 지적되

고 있다 (정홍익, 문화정책의 가치론적 접근, 본 논총, 1993). 따라서 정홍익교수는
이념과 가치를 구분하며, 이념을 보다 일반적인 선택기준을 제공하고 가치는 상대적
으로 구체적인 선택기준을 제공하며, 이념과 가치는 정책과정상 선행단계인 정책의제
를 설정하는데 준거가 되는것으로 파악한다(위의 글). 여기서는 구성상 이념을 상위
개념으로 가치를 개인이나 집단에 적용되는 하위개념으로 사용하려함을 알 수 있다.
문화정책과 관련시켜 이념을 연구하려 할때 어려온 점은 우리나라의 문화정책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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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는 앞에서 언급한대로 문화정책의 이념과 문화정책사이의 관계를 다루려 한

다. 즉, 이념과 현실사이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념과 현실에 대한 관련은 이

미 여러 사회과학자들에 의해 주요 주제가 된 바 있다. 잘 알려진대로 마르크스

는 이념이라고 하는 정신적 상부구조를 물질적 하부구조인 토대의 산물로 보았

다. 더불어 예술, 법, 학문과같은 정신적 산물을 생산력과 생산관계에 의하여 결

정되는 토대의 산물로 인식했다. 이러한 연구방법에서는 문화는 결국 경제에 예

속되는 것으로만 파악될 뿐이다. 물론 이러한 연구방법은 나름대로 타당성을 가

질 수 있으며, 일정한 전제조건하에서 색출적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

나 이 연구에서는 이념이 단순히 토대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보지는 않는다. 오

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이념이 인간의 행위와 사회의 제도 등 구조의 변화에 결

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역사에서 이념의 역할에 대한 주장은 독일의 학문적 전통속에서 자라

났지만 무엇보다도 M. Weber에 의해서 의미있게 주장되고 있다. 베버는 우선

하나의 과학으로서 문화과학을 주장하는데, 문화과학의 선험적 전제는 어떤 문

화가 특별히 가치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식적으로 세계에 대하

여 태도를 취하고 그 세계에 대하여 의미를 부여하는 능력과 의지를 타고난 문

화인(Kulturmensch)이라는 것이다. 문화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문화를 창조할

능력이 있는, 문화를 원하는, 그리고 문화를 필요로 하는 존재이다. 그에 따르면

문화는 인간에게 욕구이기 때문에 인간은 문화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문화란 무수한 사건들 중에서 인간의 관점으로 보아 의미와 중요성을 부여받게

치이념이나 상관엔 많은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는 이념을 파악하기 어렵

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런 방법을 따르게 되면 자칫 정치나 경제의 영역으로 확대되
거나 그것이 보다 결정요인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일단 여기서는 문화정책이 표방

한 이념을 연구대상으로 하려 한다. 물론문화정책이 표방되지 않던 시기에서는 오늘
날 문화정책으로 포함되는 대상을 중심으로 그 정책이념을 구성해 보려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가치와 이념을 분명하게 분리하여 연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덧붙여 정
책의 시기마다 문화에 대한 이해, 구체적으로 문화와 경제 혹은 정치와의 관계가 어
떻게 이해되었는지에 주목하고자 한아. 왜냐하면 문화와 다른 영역간의 관계를 어떻
게 이해하였는가 하는 것은 문화정책의 이념을 간접으로 이해하는 하나의 방식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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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절편(Ausschnitt)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경험적 현실이 우리에게 문화가

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가치의 개념과 연관시키는 한에서만 그렇다는 것이다

(M. Weber, Wissenschaftslehre, p. 226). 왜냐하면 의욕의 소유자인 인간은 자

신의 양심과 개인적인 세계관에 따라서 문제가 되는 가치들을 선택하기 때문이

다. 그리고 과학(Wissenschaft)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모든 행위

가 결국은 특정의 가치에 가담하고 있음을 알려 주는데에 있다고 베버는 보았

다. 즉 인간의 행위와 그의 산물인 제도에는 결국에는 인간의 가치가 내재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경우 과학은 내재된 가치를 드러냄으로써 그 자체에 의

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과학적 연구는 행위와 제

도의 뒤에 있는 이념들(Ideen)을 드러내고 또 이념들간의 논리적인 연관관계를

설명함으로서 선택하는 목적을 그 연관과 의미에 따라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것

이다. 베버에 따르면 '이념들'을 정신적으로 이해시키는것이 당연히 인간의 문화

생활에 관한 가장 본질적인 과제가운데 하나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념을 연

구하는 것은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문화정책

그 자체보다도 문화정책의 가치적 관점으로 표현되는 문화정책의 이념을 다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문화정책의 이념에 관한 연구는 여기서는 주로 지식사회학적인 관점에 따라

행하여진다. 지식사회학에서는 이념이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생성되고 성장한

다는 것, 그리고 이념은 그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자신이 태어난 모태로서의

사회현실을 반영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지식사회학은 이념의 타당성 보

다는 그 기원을 조명하고 나아가 그것을 일정한 한계내에서 설명하려고 한다

(베르너 슈타르크, 「지식 사회학」, pp. 182-183), 지식과 존재의 관계를 분석하

고자 하는 지식사회학은 특정의 역사적 순간에 있어서의 지적인 생활은 변존의

사회, 정치적 세력들과 여하히 어떤 형태로 관련되어 있는지를 살퍼는 것이 주

된 과제라고 만하임은 설명한다(K.Mannheim, Ideology and Utopia, 1952,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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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277). 전형적인 지식사회학적 연구는 이념과 현실사이의 관계를 밝히거나

다양한 사유양식을 구분하고 그것을 야기시킨 사회집단과 관련시켜 보거나 하는

것인데 이 연구에서는 그러한 전형적인 지식사회학 연구보다는 지식사회학적 연

구방법을 통해 문화정책과 그 이념사이의 변화를 다루려 한다. 즉 이념으로서의

문화정책이념과 현실로서의 문화정책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것이다. 이 경우 정

책이념과 정책의 기획은 그 자체로부터는 변화를 위한 동기를 거의 갖지 못하

며, 외부의 환경의 변화와 대립되는 이념이나 운동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따

라서 정부로부터 주도되는 문화정책의 이념적 내용적 변화는 정책의 주변상황

의 변화와 정책에 반하는 집단들의 이념과 운동에 강력하게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의미 있는 변증법적 관계는 이러한 이념적 내용적으로 갈등하

는 세력사이에서 어떻게 생산적인 이념이 생성되고 현실에 구현되는가에 달려있

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정부 주도의 문화정책에 비판적인 문화이론에 대해서

도 알아 볼 것이며, 주도적 문화정책에 이념적 내용적으로 어떻게 대응했으며

어떠한 생산적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도 다를 것이다. 이것은 40여년 만에

수립되었다고 하는 문민정부의 진정한 문화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도 필요한 작업

이 될 것이다.

Ⅱ 우리나라 문화정책의 전개과정

문화에 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우리나라에서 우리의 문화정책의 역사

에 대한 연구를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것은 사실이다. 물론 여러 토론회에서, 또

다양한 주제로 쓰여진 논문들에서 필요상 우리 문화정책의 역사에 대해서 언급

하는 경우는 있으나 우리의 문화정책의 역사를 연구주제로 하는 경우는 매우 드

물다. 25) 그래서 해방후 우리 문화정책의 전개과정에 대한 시기적 구분은 별로 언

25) 문화정책의 역사에 대한 연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정홍익교수의 논문들은 이 주제
를 훌륭히 다루고 있다. 그의 글들은 공화국별로 전개된 우리나라 문하정책을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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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이 없는 형편이다. 이에 대한 언급은 표현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

기는 하지만, 1992년에 발간된 「한국의 문화정책」과 1988년에 간행된 「문화예

술 진흥원 15년사」에 간략히 나타나 있다. 전자에 따르면 제 1시기 (1948∼

1972) , 제 2시기 (1972∼1980), 제 3시기 (1981∼1989), 제4시기 (1990∼현

재)로 구분하고 있으며 반면에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5년사」에 따르면 생성기

(1948∼1960), 개발기 (1961∼1972), 기반조성기 (1973∼1980), 도약기

(1981∼현재)로 구분하고 있다. 전자와 후자간의 시기구분에 대한 차이는 후자

는 전자와 다르게 1972년까지를 두 시기로 구분해서 보고 있으며, 90년 이후

의 문화정책의 변화 이전에 발간되었기 때문에 후자의 경우 90년 이후에 대해서

는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이다. 각 시기 구분을 위해 채택한 문화정책의 내용은

서로 차이가 있을 것이며, 이러한 시기적 구분에 대한 이유도 각기 다를 것이다.

여기서는 문화정책의 흐름을 알기 위해 두 구분으로부터 우리나라 문화정책의

전개에 관한 대강의 개요를 우선 알아보고 이 글의 목적에 맞게 재구성해 보기

로 한다.26)

우리나라의 문화정책에 관한 몇몇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1948년 정부수립후

부터 50년대 말까지는 전쟁의 피해복구와 혼란으로 인하여 정부가 실질적인 문

화정책을 추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다할 문화정책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주

장되고 있다(「한국의 문화정책」, p. 18). 그러나 공개적인 문화정책의 표방이 없

이념, 목적 그리고 영역으로 구분된 분석틀에 의해서 쓰여졌다. 이에 관해서는 그의
글들 가운데서 '문화행정 연구'(1989, 「행정논총」), '문화정책의 역사적 분석'(1991, 한
국행정학회), '문화정책의 가치론적 접근'(1993, 본 논총)을 참조할것.

26) 우리나라 문화정책을 다룬 연구는 위의 글들 이외에 1985년도에 열린 문화예술 심포
지엄을 책으로 펴낸 「광복 40년 문화진단과 발전방향」에서 스스로 김여수교수의 연
구를 바탕으로한 글이라고 했던 김문환교수의 '문화발전의 이념적 지향'과 이 회의의
의의를 설명한 '문화대회의의 배경과 의의'가 있다. 또 1988년 문화발전연구소에서 발
간한 「문화예술논총」 제 1집에 실린 김여수교수의 '문화정책의 이념 및 방향'이 있으
며 같은 책에 박종국이 쓴 '문화정책의 기조와 과제'역시 우리나라의 문화정책을 다루
고 있다. 그리고 앞서 인용했던 정홍익교수가 우리나라 문화정책에 관해 다룬 여러
편의 논문이 있다. 연구서는 아니지만 문화체육부의 독립이후 문화정책의 기조를 설
명한 「문화발전 10애년계획 기본개념」과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문화체육부
문계획」이 있다. 그리고 올해 「한국문화창달 5개년계획 연구」가 있다. 그리고 민중운
동적 관점에서 접근한 논문이 몇 편 있는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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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 문화예술정책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한국

문화예술진흥원 15년사」에 따르면 정부가 수립된 후 최초의 문화적 관심은 예

술의 基幹構造 확립이었으며 일제하의 문화시책에 대한 제도적 개편을 시도한

것으로 되어있다. 이에따라 1949년에 대한민국 미술전람회를 창설했고, 1950년

에는 국립극장과 국립국악원을 설치했으나 뒤이은 전란으로 기능이 정지되었다.

1952년 문화보호법이 제정되어 예술원과 학술원이 설립되고, 1953년에는 문화

인 등록령, 1956년에는 당시 공보실에서 담당하던 영화와 도서출판 분야를 문교

부로 이관시킴으로서 문화예술업무를 문교부로 일원화시켰고, 1957년에는 저작

권법을 제정 공포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국가사정으로 보아 더 이상의 활발한

정책을 펴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렇게 볼때 본격적인 정부주도의 문화정

책은 없었다 해도 최소한의 문예정책은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 27)

50년대를 지나 군사혁명이 일어난 60년대 초 이후부터 정부차원에서 문화예

술분야에 대한 관심은 늘어나기 시작한다. 1961년 6월 공보부를 신설하면서 당

시까지 문교부가 관할하여 오던 영화 및 공연업무와 국립극장및 국립국악원을

전담하게 하였다. 그리고 행정적인 차원에서 이때부터 군화행정은 이원화되었

다. 즉 문학, 예술, 음악, 도서, 문화재, 종무행정은 문교부 소관이고, 영화, 공

연, 연예, 정기간행물분야는 공보부가 관장하게 되었다(「문예진흥원 15년사」 p-

91). 그러나 이러한 이원화된 문화행정은 다시 일원화를 주장하게 되었으며 여

론의 수렴과 행정개혁위원회의 검토에 따라 1968년 7월 24일 문화공보부가 발

족되었으며, 당시 문교부 소관이던 문화재관리국, 국립박물관과, 예술, 출판, 종

무행정이 문화공보부로 이관되었다. 또한 각종 관계법령이 제정되었는데, 1961

27) 문화정책의 개념을 문화부와 같은 문화담당 부서에 의해 기획되고 시행된 것으로 국
한시킨다면 이렇다할 문화정책은 없었던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문화'의 개념을 국가
이념이나 이데올로기의 영역까지 확대한다면 나름대로 이러한 종류의 문화를 당시의

국가는 분명히 다루었다. 당시의 국가는 '민주주의 이념'이나 '반공주의'와 같은 국가
이념을 조직적으로 전파한 만큼 마르크스의 상부구조의 의미에서나 베버의 문화에 대

한 관점에 비추어 볼때 '문화'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식
적으로 표방된 문화정책은 없었다해도 국가와 사회의 영역안에서 기능하는 문화의 정

책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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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12월에 공연법, 1962년 1월에 문화재보호법, 1962년 5월에 불교재산관리법

이 제정 공포되었으며, 1965년 7월에 지방문화사업조성법, 1966년 8월에 영화

법, 1967년 3월에 음반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었다(「문예진흥원 15년사」

p. 91).

무엇보다도 이시기에 괄목할만한 사건은 1962년 5월에 건축, 국악, 무용, 문

학, 미술, 사진, 연극, 연예, 영화, 음악등 10개 분야의 예술협회가 결성되어 한

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를 창립한 것이다. 일컬어 '예총'이라 불리우는 이 기관은

공보부에서 사단법인체로 설립, 인가되었는데, 1964년 12월에는 정부의 지원으

로 예총회관을 건립하게 되었다. 또한 1968년에 정부는 고전 국역사업과 한글전

용화 정책을 시작하였으며, 국민정신의 재창조를 위해 국민교육헌장을 제정하고

건전가요와 국민 표준오락을 보급하려고 하였다. 1969년부터는 출판금고가 설

치되어 도서출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또한 시작되었다(「한국의 문화정책」,

pp. 18-19). 이 시기의 문화정책에 대한 평가는 관점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

으나 필요한 입법과 행정체계는 갖추었으나 빈약한 정부재정과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의 부족, 경제제일주의적 발전전략때문에 문예진흥에 필요한 실질적인 투자

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문화정책은 현상유지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

으로 평가된다(「한국의 문화정책」, p. 19, 「문예진흥원 15년사」, p. 91).

그러나 이 시기는 우리가 문화의 개념을 확대해서 이해한다면 '근대화'의 이념

이 사회를 지배하던 시기이며 이것은 정부주도의 경제개발계획에 의해서 뒷받침

되던 시기였다. 즉 당시의 지배적 이념은 근대화 이념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여

치서 무엇이 근대화인가라는 보다 근본적인 물음이 될 수 있겠지만, 당시로서는

'경제발전'과 '산업화'가 곧 근대화로 이해되고 선전되었다. 이러한 이념은 국민

들의 당면한 욕구와 맞아떨어지고 국가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선전되었던 만큼

확고부동한 하나의 국가이념으로, 또 일종의 세계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다. 사

실 오늘날까지 우리의 의식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경제 제일주의'의 세계관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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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에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 문화개념으로 흔히 통용되는

'문화예술'이 근대화 개념보다 하위개념으로 인식되었음은 당시의 역사적 전개과

정에 비추어 보아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여간 우리는 이 시기에도 50

년대와 마찬가지로 공식적으로 표방된 문화정책은 비록 존재하지 않았지만 근대

화정책의 수행가운데 이미 넓은 의미의 문화정책이(의도하였던지 아니하였던지

간에) 추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문화정책의 태동을 1972년으로 규정하는데에는 그것은

그해에 '문화예술진흥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1973년부터 1980년 사이

에는 문화예술진흥법의 시행, 제 1차 문예중흥 5개년계획 추진, 한국문화예술진

흥원 개원 등의 작업이 이루어졌다. 관점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종합적인 문

화정책의 태동기(「한국의 문화정책」), 혹은 우리 문화예술의 중흥기반을 조성하

는 기간(「문예진흥원 15년사」)으로 표현되고 있다. 여기서 우선 '문화예술진흥

법'의 주요 골자를 보면 제 1조에는 "이 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의 중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제 2조

에는 "이 법에서 '문화예술'이라함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및

출판011 관한 사항을 말한다"로 되어있다(그러나 72년 법제정 당시에는 영화부

문은 빠져 있었다). 또 동 3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활동을 권장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

여야 한다"로 되어 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달 사실은 문예진흥법의 제정으

로 인해 우리나라의 문화정책이 좌포를 설정하게 되고 그 정책적 지향점을 분명

히 한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문화'의 개념을 '문예'의 개념과 퍼의 유사하게

사용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다시말해서 문화의 개념이 문예의 개념과 동일한

것으로 인식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80년대 중반 이후의 여러 글과 토론회에

서 확장된 문화개념에의 요구가 나오게 되는 것은 어느 의미에서는 이렇게 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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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문화의 개념이 문예개념으로 축소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1974년부터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유사하게 '문예중흥 5개년계획' (1974

∼1978)이 실시된다. 이 계획은 문예진흥법 1조에서 명시된 것과 같이 전통순

화를 계승하고 그 바탕위에서 새로운 민족문화를 찬조하여 문화중흥을 이룩하는

것을 기조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한 세 가지 중점목포는 첫째, 올바른 민족사관을

정립하고 새로운 민족예술을 창조하며, 둘째, 예술의 활성화 대중화로 국민의 문

화수준을 향상시키고, 세째, 문화예술의 국제교류를 적극화함으로써 문화한국의

국위를 선양한다. 더우기 이 기간중 문예진흥을 위한 정부투자와 문예진흥기금

은 485억에 달하는 실적을 남겼다. 부문별 투자를 보면 70%이상이 국학, 전통

예술과 같은 전통문화부문에 투자되고, 시설 및 기반조성에 5%, 문학, 미술, 음

악, 연극, 무용 등의 예술진흥에 12.2%, 영화, 출판 등의 대중문화창달에 8.9%가

각각 투자되었다(문화공보부, 「문화공보 30년」, 1970). 이어서 1978년도에는

제 2차 문예진흥계획을 수립하였다. 1차계획에 비하여 3배 이상의 예산이 소요된

이 계획의 주요 요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족문화의 전통을 연구계발, 둘째,

전통문화를 토대로 새로운 민족문화예술을 창조, 세째, 전국민이 문화적 혜택을

고루받아 균형있는 문화생활을 영위, 네째, 문화예술의 국제교류를 증진하여 인

류문화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상의 목포를 달성하기 위하여 2차 5

개년사업계획은 1차계획의 성과를 토대로 계속적인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여건

조성과 민족문화의 개화에 중점을 두었다. 28)

28) 이런 사업계획을 정리하여 보면 차음과 같다.
(1) 민족문화의 전통을 재정리 평가하기 위하여 (한)국학을 계발 진흥한다.
(2) 역사적 문화유산을 보수 정화하여 전통예술을 보존 선양하고 자주성 있는 민족문
화창조에 주력한다.

(3) 민족의 특질을 살린 예술창조와 활동을 중점 지원하며 신인과 장래성있는 청소년
지원에 비중을 둔다.

(4) 어린이와 청소년 문예물의 창작 및 보급을 지원하여 청소년정서를 함양'한다.
(5) 문화예술인 및 기술요원 등 인적자원 확보를 위해 장학금지원과 해외연수에 주력
한다.

(6) 직장 및 지역단위의 서클활동을 지원하며 문화예술의 저변확대를 기한다.
(7) 대중매체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여 문화예술의 확산과 질적 늑대를 기한다.
(8) 문화예술의 국제교류를 확대하여 한국문화의 특징을 해외에 선양한다.
(9)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지방 문화예술단체의 활동을 지원하여 문화환경의 평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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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문예진흥계획은 1차의 연장선상에서 민족문화의 개발과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을 그 이념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계획은 1979년 10월 26일

의 박대통령 시해사건을 계기로 정권이 바뀌는 과정에서 계획자체의 목표와 수

행이 불가피하게 수정되어야만 했다.

1981년 출범한 5공화국에서는 헌법에 문화조항을 명시한 문화헌법이 제정되

었다. 즉 헌법 8조에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국가의 문화진흥의 의무를 명기하고, 4대 국정지표

의 하나로 교육혁신과 함에 문화창달을 제시하여 문화진흥의 의지를 밝혔다. 이

런 기조에 따라 각종 문화활동에 관한 법령을 개정하거나 새로 제정 ·공포했다.29)

1981년에 발표된 '새문화정책'은 문화적 주체성의 확립, 문화적 혜택의 복지

적 분배, 창조적 문화역량의 제고, 문화발전을 위한 지원체제의 강화, 각종 문화

시설의 사회교육 역할제고 등을 정책기조로 설정하였다. 1983년에 발로된 제5

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수정계획에서는 '문화계획'부문이 국가발전 전략사업으

로 포함되게 되었다. 30)

1986년에 발표된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의 문화부문계획에서는 문화

복지의구현, 문화적 주체성의 확립, 문화창조능력의 활성화, 문화의 국제화, 문

화의 국가발전의 동력화 등을 주요정책의 기조로 설정하고 있다. 여기서는 문화

정책이 경제사회정책의 부수적인 차원을 벗어나 국가발전을 견인하는 원동력으

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예술의 창작과 향수권의 신장

주력한다.
29) 문예진흥법 자체가 개정되었으며 박물관법, 전통건조물보존법, 유선방송관리법등을 새
로이 개정했다. 5공화국의 문화정책은 '80년대 새문화정책'과 '제 5차 경제사회발전 5
개년 수정계최'에 포함시켜 발표한 문화예술부문계획, 그리고 '제 6차 경제사회발전 5
개년계획'의 문화예술부문 계획등에 그 기본방향이 나타나 있다.

30) 이 계획에서는 3대목표가 제시되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시설의 확충
과 지방문화 육성으로 국민모두가 문화를 향유할 기회를 갖도록 한다. 둘째, 전동문화
유산의 개발과 창작여건의 개선으로 문화의 주체성을 확립하여 가치관의 혼란을 막고

건전한 사회발전의 기초를 마련한다. 셋째, 86과 88게임을 계기로 민족문화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선양한다. 이 시기에 최대의 역점을 둔 사업은 문화시설의 확충이라 할 수
있는데 국립현대미술관, 예술의전당, 독립기념관, 국립국악당의 건립과 궁궐복원사업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지방문화 등에 대한 지원도 적극적으로 행하여 졌다(「한국의 문화정
책」, 「문예진흥원 15년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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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투자는 이런 정책방향하에서 이루어 졌다. 이 시기에는 86년의 아시안

게임과 88년의 서울올림픽과 같은 대형 체육행사와 맞물려 행하여지는 각종 문

화행사가 이루어 졌으며, 이를 통해 우리 문화를 어느정도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었다. 또 80년 말부터 수행된 북방외교와 더불어 사회주의권에 대한 일련의

개방조치들이 이루어졌다. 납북및 월북한 작가들의 문학, 미술, 음악 등의 작품

이 규제에서 해제된 것도 이 시기에 이루어졌다.

이러한 문화정책의 기조는 1990년 문화부의 발족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이루

어졌다. 문화부의 발족과 더불어 1990년에 수립된 '문화발전 10개년계획' (1990

∼1999)은 문화부의 문화정책의 기본방향을 잘 나타내고 있다. 1992년부터 시

행되는 제 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과 연계되어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으

로 계획된 '문화발전 10개년계획'의 기본방향은 마음의 풍요를 지향하는 '복지문

화'의 틀, 갈등구조를 푸는 '조화의 문화'의 틀, 환태평양시대를 주도하는 '민족

문화'의 틀, 남북한 협력시대를 준비할 '통일문화'의 틀 등 5가지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복지문화'란 정신적인 부를 지향한다는 취지하에 이를

'삶의 질'에 연결시키고 있으며, 이것이 '복지'의 바탕이 된다. 이에따라 전 국민

이 문화를 향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고 전국토에 문화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조화의 문화'는 산업화, 도시화, 대중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통사회의 미덕이 무너지고, 세대간 지역간(도농간) 계층간의 위화감

과 격차가 생기는 등의 사회변동이 계속되고 있으며 벌어진 틈은 더 넓어지고 골

은 깊게 패여 이질화와 갈등현상이 심화되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문화동질

성을 확립하는 길과 누구나 문화에 참여하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방법을 들고

있다. 동질 성회복을 위해서 한편으로는 우리 문화의 원형찾기, 표준화, 기본화,

모형화 등을 추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통적 조화의식인 가족의식과 신바람을

통해 문화운동을 확산하는 방법이다. '민족문화'의 개념은 개인주의와 합리주의

에 바탕을 둔 서구의 후기산업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동아시아 문화권의 유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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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와 뿌리깊은 가족의식을 지니고 있는 우리의 가족적 연대감을 바탕으로

한 창조적 문화를 말한다. 이러한 문화가 다가오는 후기 산업시대에 잘 접목된

다면 환태평양시대에 한국문화는 세계문화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개방

문화'란 국가간의 상호의존도가 매우 높아지고 서로 밀접하게 연결될 2000년대

의 세계에 대비하여 우리의 전통문화가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문화를 해

외에 알리고 또 첨단의 문명에 대비하는 정보화 기계화시대의 문화프로그램 개

발과 그에 부응하는 문화감각을 키우는 것을 의미한다. '통일문화'는 남북의 이

질적 갈등현상을 심화시키는 이데올로기를 극복하고 민족문화의 동질성을 회복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통일문화를 수립한다는 목표에 지향되어

있다.

문화발전 10개년계획안을 바탕으로 해서 수립된 제 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뵉 문화부문계획(1992∼1996)은 1993년 30여년만의 문민정부라 불리우는 김

영삼정부에 의해 다시 수정되어야 했기 때문에 거의 시행되지 못하였다. 또한

정부조직에서도 변화가 있어서 문화부와 체육청소년주가 통폐합되는 과정을 겪

어 '문화체육부'로 발족되었다. 이러한 변화속에서 기존의 5개년계획은 수정되어

야만 했다. 일컬어 '신 한국문화창달 5개년 계획'이 수립되게 되었다

Ⅲ . 시기별 문화정책 이념의 내용과 변화

1. 50년대 문화정책의 이념지향과 내용

50년대는 문화정책이라고 불릴만한 뚜렷한 정책도 법적 ·제도적 장치도 이렇

다하게 존재하지 않았다. 전후 파괴된 국가복구에 주력하고 있었으며 그나마 원

조경제에 의존하고 있었던 만큼 문화영역에 대해 주의를 돌릴만한 형편은 아니

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데올로기를 포함한 넓은 의미의 문화개념을

사용한다면 우선 '반공'이라는 이데올로기적 이념이 조직적으로 사회에 확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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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었으며 동시에 현실상황과 거리는 있었지만 '민주주의'의 달성이라는 또 다

른 이념체계가 조직적으로 전파되고 있었다. 물론 이러한 이념의 전파는 주로

교육기관을 통해서 이루어 졌으며 정권유지를 위해 동원된 여러 국가기관들에

의해서도 이루어졌다. 정치, 사회, 그리고 순화의 영역이 전문화를 통해 본격적

인 분화과정을 거치기 이전의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념은 상호의 영역에 녹

아있으면서 어느 분야에서나 지배적인 이념으로 작용했다. 한 마디로 정치적 차

원에서 이데올로기로 기능하는 이념이 사회의 각 영역을 강력하게 지배함으로써

이념의 자유로운 생성과 발전을 저해했으며, 다양성에 기초한 문화 - 넓은 의

미든 좁은 의미든 간에 - 영역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었다. 일제시대부터 좌우

의 이념투쟁을 전개했던 문예분야에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반공이나 민주주의는

우선적인 가치로 작용했었다. 민족문화의 개념도 따라서 좌파의 배제하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주장되었다(김양수, 거듭나는 예총의 활성화를 위하여, p. 7).

물론 최소한의 문예정책은 존재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앞에서 서술한대로

국립극장과 국립국악원 설치, 문화보호법과 저작권법제정 등 최소한의 문예정책

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어떤 이념적 근거에서 행하여지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는 만큼 문화정책의 이념적 근거를 찾기가 쉬운 것은 아니다. 그러므

로 이 시기는 문화정책의 이념보다는 문화이념이라는 폭 넓은 개념하에 반공과

민주주의가 그 내용을 이루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념은 매우 폭넓

게 사회에 확산되어 있어서 그 후 한국사회에서 이념적 다양성에 기초한 사회발

전에 심각한 장애요인이 된다. 향후, 특히 80년대의 문화적'갈등은 어느 의미에

서 사회의 다양한 구조분화에 조응하지 못하는 지배적 이념의 미분화에 기인한

다고 할 수 있다.

2. 6, 70년대 문화정책의 이념지향

6, 70년대는 정치적으로는 군사 쿠테타를 통해 박정권이 통치하던 시기이며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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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으로는 '조국근대화'라 불리우는 경제발전을 꾀하던 시기이다. 국가 이념의

차원에서는 반공이 계속 강조된 반면에 민주주의의 이념은 상당히 퇴색하던 시

기였다. 다른 모든 분야가 경제발전을 위한 도구로 인식되던 시기인 만큼 문화

에 대한 인식 역시 미약하거나, 기껏해야 경제발전의 도구정도로서 인식된것은

어느 면에서 당연하다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제도적 정비는 앞서의

서술이 보여주는대로 상당한 부분 이루어 진것도 사실이다. 최소한 외형상으로

는 그러한 변화가 있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그러한 법과 제도가 어떠한 이

념적 지향안에서 생겨났는가 하는 것이다.

6,70년대를 지배했던 이념은 경제발전을 의미하는 '조국근대화' , 경제발전에

의한 부국강병으로 대표되는 '민족주의적 지향' , 그리고 철저한 '반공주의'를 들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념체계는 문화정책의 수행과정에서도 표출된다. 근대

화에 대한 최고의 가치부여는 경제이외의 다른 영역을 제 2경제라고 표현하면서

경제발전을 위한 요소들로 바라보는데서 나타난다. 한 예로서 국민교육헌장의

제정은 이러한 이념이 교육영역에서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민족'에

대한 강조는 박정권 집권 초기부터 꾸준히 강조되던 이념이며 '경제발전을 통해

국가가 부강해 지면' 이라는 조건하에서 그 이념을 구현시키려 했다. 이 이념은

유신헌법이라는 헌정의 파행적 운용과정에서 더욱 강조되는 기이한 현상을 보이

는데, 구체적으로는 올바른 민족사관의 확립, 전통문화를 토대로 한 새로운 민족

예술 창조 등이 강조되었다. 이 부분은 문화정책의 기본적인 이념적 지향을 나

타내는 부분이며, 어느 의미에서는 오늘날까지도 정책의 바탕에 부분적으로 놓

여있는 이념적 지향이라고 할 수 있다. 31)

31) 정홍익교수는 추구가치 이념과 목적, 그리고 영역으로 구분한 분석틀에서 3,4공화국
의 추구이념은 '주체', 목적은 민족의식의 함양, 영역은 문화유산보존, 5공화국은 이념
은 평등과 효용, 목적은 국민정서 충족과 가치적 계도, 영역은 문화향수기회 확대와
규범전파, 6공화국은 이념은 창의, 목적은 예술발전, 영역은 창작지원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글은 이러한 분석틀보다는 대표적 국가와 사회이념을 바탕으로 문화
이념을 파악하고, 문화정책이 구체화된 이후 시기의 문화정책이념은 정책에 표명된
이념을 바탕으로 파악했다. 따라서 시기적으로 문화정책이 공식적으로 표명되기 이전
의 문화정맥 이념은 확대된 문화적 가치이념으로, 문화정책이 표명된 이후는 표명된
것과 국가이념 차원의 문화개념을 함께 사용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화적 가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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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의해 근대화정책이 주도되던 6,70년대에 문화정액의 이념지향으로서의

'민족문화'에 대한 강조는 여러 분야에서 제도적 ·법적인 결과를 낳았지만 국가

의 기본이념으로서 강조되던 '조국근대화'와 어떻게 통일된 논리로 체계화되는

가 하는 것이 문제였다. 60년대초 근대화정책을 시작할 당시에는 문화는 분명히

뒷전에 놓여있었으며 경제발전을 궁극적인 목로로 설정하고 있었다. '자립경제'

에 대한 강조를 통해 '민족'쎄 대한 강조와 조화를 이루었지만 반공이데올로기에

의 강력한 지향으로 인해 그 의미는 반감하고 말았다. 또한 경제발전 정책이 위

로부터의 불균형성장 위주로 진행됨에 따라 빈부격차의 증대, 외국자본에의 예

속화 현상, 그에 부응하는 노동 및 사회운동의 제한 등의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강력한 저항세력이 나타났으며 그에 맞서 정부는 헌법을 개정하는 등의 수단을

통해 정치의 영역에서 독재화로 치달았다. 의도한 근대화 정책이 예정대로 진행

되지 못했을때 그 해결책을 문화의 영역에서 찾은 것으로 보이며 '민족문화'에

대한 강조는 그러한 정책의 귀결로 대두된 것으로 보인다. 통일된 단일한 이념

체계의 부재를 우리는 정부의 정책과 그것을 비판하는 세력 모두에게서 '민족'

을 함에 강조하고 있었던 현상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양자의 차이는 정부와 정책이 전통문화에 대한 강조를 민족문화육성의 기본방

향으로 설정했던 반면에 비판세력이 생각하는 민족문화는 '반외세' , '반봉건'의

이념에 토대를 두고 있었다. 따라서 같은 단어로서 민족을 말하지만 그 내용은

매우 다른 것이었으며 사회적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보였다. 이후에 문화예술계

를 비롯한 사회 각계의 양 분화현상도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이념적 차별성에 기

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경제발전정책으로 인해 야기된 급격한 사회

변동은 이러한 이념적 입장차이를 더욱 분명하게 해주는데 기여했다. 그리고 그

러한 이념적 지향의 차이는 현실세계에서는 주로 정치적 투쟁으로 나타났으며,

그것은 얼마전까지도 우리사회에서 갈등표출의 근본요인이었다. 따라서 문화에

변화는 서로 대립되는 이념적 지향이 변화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명제에 주목해서 이

념적 변화를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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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관심이 일단 뒷전으로 밀리는 것은 어느 의미에서는 당연한 것이었다. 하

여튼 이 시기의 정부의 문화정책은 '조국 근대화'와 같은 국가시책을 보조하는

차원에서 행해졌으며 근대화정책의 수단으로도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

서 문화정책은 전통문화의 보존을 민족문화의 중흥으로 간주하는 이념에 지향되

어 있었다. 의도하였던 의도하지 않았던 이것은 문화를 정치와 경제같은 영역의

보조수단으로 격을 떨어뜨리는 현상을 야기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한대로 1972년을 기점으로 시작된 '문화예술진흥

법'의 제정과 시행은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해 일정한 기여를 한 점은 인정되

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이 후부터 문화정책에서의 문화개념은 '문화예술'개념

으로 구체화되었으며, 민족문화의 대상은 주로 전통문화의 차원에서만 다루어

지도록 그 인식의 영역이 축소되었다. 이런 인식의 틀은 그 후 진행된 문화정책

에서도 그대로 계승되었으며 비판세력에게서도 문화의 개념은 모든 것에 앞서는

근본적인 개념으로 -효과적인 투쟁을 위한, 특히 마르크스주의에 영향을 받은

80년대에는 토대와 상부구조사이의 관계에 의해 파악된 만큼 문화는 생산력과

생산관계에 의해 형성되는 토대의 종속적이며 도구적인 개념이었다 - 인식되지

는 않았다. 따라서 통일적인 세계관을 창출할 것 같았던 민족문화의 이념적 지

향은 결국 정치와 경제의 영역에서의 투쟁을 첨예화시키는데 일조를 했을 분 본

래의 문화의 기능인 사회통합의 효과는 가져오지를 못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

은 향후 지속적으로 우리 사회에 존재하게 된다.

3. 80년대 이후의 문화정책의 이념지향

10.26후의 정치적 변화과정 속에서 권위주의적 성격의 정권으로 나타난 제 5

공화국은 새로운 헌법에 "국가는 전승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

력하여야 한다"라고 명기함으로서 문화에 관한 조항을 넣을 만큼 문화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4공화국 헌법에 따른 11대와 5공화국 헌법에 따른 12대를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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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으로 재임한 전대통령의 지도이념은 '선진조국 창조'이며 그것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균형있게 발전하며, 그 발전이 양적인 성장

과 질적인 성숙을 함께 내포하는 사회를 의미한다(「실록 제5공화국」,경향신문

사, p. 222). 이것은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적 민주화만이 아닌 "인간이 소외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지 못한다면 그런 사회는 진정한 의미의 선진 사회가 될

수 없다(앞의 책, p. 222)"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다. 참다운 선진사회가 되려

면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져야 된다는 것이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질적

인 풍요나 복지보장 또는 정치적 참여만 가지고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정의사회

가 구현되는 문화적 복지 또는 정신적 복지가 확대되고 균점되어야 한다(앞의

책, p. 222)"는 것이다. 따라서 5공화국의 이념은 선진조국 창조인데 그것은 국

민의 삶의 질 향상을 의미하며 그에 도달하는 방법으로 '사회정의의 구현'과 '문

화복지의 증진'이 강조되었다.

1) 제 5공화국의 '새문화정책 '의 이념

80년대의 4대 국정지로의 하나로 '교육혁신과 문화창달'을 위한 국정운영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새역사 창조에 부응하는 중장기문화정책의 기조를 마련한

다는 취지하에 새 문화정책이 수립되었다. 새문화정책의 장기목포는 새시대 새

역타 창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민족문화를 계발하여 민족

주체성을 확립하고 문화적 혜택의 균형된 분배와 문화적 복지를 구현해 가며 문

화예술인의 예술성과 전문성을 신장하고 창작활동의 지원체제와 사회적 여건의

개선에 두었다(앞의 책, p. 223), 이를 위한 장기목포를 실현해 나가기 위한 정

책기조는 첫째, 문화적 주체성 확립, 둘째, 문화적 혜택의 복지적 분배, 셋째, 창

조적 문화역량의 제고, 넷째, 문화발전을 위한 지원체제 강화, 다섯째, 각종 문

화시설의 사회교육역할 제고로 되어 있다. 이런 문화정책 기조는 5공화국의 국

정이념에 잘 반영된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민족문화에 대한 강조를 상당히 한

다는 점에서 6,70년대의 문화정책의 이념을 계승한 것처럼 보인다. 물론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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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강조하는 주장도 있다. 이에 따르면 '제 5공화국이 수립한 새문화정책의

특색은 제 3공화국의 폐쇄적이고 복고적이었던 전통문화위주의 문화정책을 뛰

어넘어 새로운 현대문화 창조를 위한 기본적이고 장기적인 방향을 설정했다(앞

의 책, p. 225)'는데 있다는 것이다. 또한 새문화정책은 문화적 주체성 확립을

위한 국학진흥에 기본정책을 세우고 현대 고급문화의 국제교류와 유능한 예술인

양성을 위한 부문에도 시책을 편다는 것이었다(앞의 책, p. 226). 5공화국의 문

화정책은 크게 보아 이전의 문화정책을 이념적으로 또 사업내용에서 사실상 그

대로 계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0년대의 '새문화정책'은 이전의 문화정책에 비해서 확실

히 다른 점은 있다. 우선 이전의 정권보다는 훨씬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

정지도 이념의 차원에서 경제에 못지않게 문화가 중요하다는 것이 강조된 것은

사실 대단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는

인간의 '삶의 질'이라는 개념과 연결된다. 그래서 문화발전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면서 '삶의 질'이라는 개념을 선진화의 모범으로 설정하고 문화를 삶의 질

의 한 부분으로 설정한 것은 문화에 대한 인식의 전환인 것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문예부분에 대한 지원도 과거보다 활발하고 대폭적인 것도 눈에 띄는 부

분 가운데 하나이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문화정책이 부수적인 국가정책에서 벗

어나 국가의 정책발전을 선도하는 향도적 위치로 전환됨을 의미한다고 하며, 따

라서 우리의 문화가 세계성을 획득하고 세계인들의 수준을 넘어서는 제 3의 도

약기를 준비해야 하고, 실질적인 국가정책이 경제만에 대한 집중배려에서 벗어

아는 시점으로부터 선진국으로부터 전환된다(앞의 책, p. 233)라고 하는 주장

은 신선한 감조차 있는 것이다.

이전의 문화정책의 이념적 지향이 국가의 근대화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문화를 인식했다면 새문화정책의 이념적 지향은 근대화에 도달하는 여러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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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 문화도 중요한 부분임을 인식해야 한다는데 있다. 그것을 표현하는 개념

이 '삶의 질'과 '문화복지의 균점'과 같은 개념이다. 여기에 덧붙여 '민족문화' 혹

은 '문화적 주체성'과 같은 민족주의적 관점을 지닌 문화정책의 이념도 표출되었

다. 구체적인 정책에 있어서 이 부분은 국학의 진흥과 같은 사업으로 민족문화

혹은 문화적 주체성의 의미가 축소되어 나타나기는 했지만 70년대의 문화정책

에서 나타났던 이념적 특징과 유사한 민족주의적 관점을 담고 있었다. 이는 정

신문화연구원에 대한 규장각 도서의 이전, 한국학연구의 지원, 독립기념관 건립

및 조선시대사 편찬과 같은 정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것은 6,70년대를 거쳐

첨예화된 장치적 갈등의 심화를 야기시켰을 뿐이다. 5공화국에서의 정치적 갈등

은 정권의 정당성의 결여에서 야기된 문제였기 때문에 문화정책이 갖는 사회적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정부의 문화정책이념 가운데 하

나인 '민족문화'에 대한 강조는 정치적 정당성의 결여때문에 인정되지도 않았을

분 아니라, '민중문화'라는 문화적 저항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것은 6,70년대 보

다도 더 심각한 문화적 분열이 -이념적, 실천적 차원 모두에서- 우리사회에

존재했었음을 의미한다.

2) '문화발전 10개년계획 '의 이념지향

90년대를 겨냥해서 계획된 '문화발전 10개년 계획'의 기본방향은 앞에서 서술

했던 대로 '복지, 조화, 민족, 개방, 통일'을 그 기본방향으로 설정했다. 그리고

이런 방향의 기반이 뵈는 이념적 지향은 무엇보다도 '문화발전'에 있었다. 32)

32) '문화발전'이라는 이름하에 설정된 '발전'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의 무관심 혹은 문화왜곡 정책으로 인하여 문화의 비인간화가 심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발전의 가치목표가 자아실현과 문화역량 발휘로 지향하는 만큼 삶

의 질적 향상과 창조적인 삶을 도모하는 일을 문화발전으로 천명한다.
둘째, 문화발전은 우리 민족이 적극적으로 세계사의 전개에 참여하고 인류문화의 창
달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 우리 문화를 끌어올리는 과정이 되어야 한

다. 즉 우리문화의 세계문화에의 기여를 의미한다.
셋째, 문화의 발전은 민족의 주체적 문화창달을 전제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 민족
특유의 문화적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발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전통적 요소와 외래

의 문화를 창의적으로 조화,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
네째, 문화의 발전은 민족의 재통합을 지향하여 민족공동체 의식의 함양, 문화적 동
질성의 회복, 그리고 나아가 통일민족으로서 문화역량을 이루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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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문화발전이념을 정리해 보면 결국 이 계획의 기본방향이 표방하는 '복

지, 조화, 민족, 개방, 통일'을 지향한다는 정책방향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그

리고 '문화적 주체성의 확립' , '문화적 혜택의 복지적 분배' , '창조적 문화역량의

제고' , '문화발전을 위한 지원체제의 강화' , '각종 문화시설의 사회교육 역할 제

고' 등을 기조로 표방했던 새문화정책과 많은 유사함을 지니고 있음도 쉽게 알

수 있다. 물론 통일을 대비하여 문화적 역량을 축적해야 되겠다든지, 후기산업사

회에 적응하는 개방문화를 이루겠다든지 하는 문화정책에서의 새로움이 엿보인

다. 또 문화의 창조적 측면을 강조한 새문화정책과 다르게 문화의 향수적 측면

을 강조한 것도 독특한 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삶의 질 향상' ,

'민족문화창달'과 같은 새문화정책의 커다란 흐름은 문화발전 10개년계획의 이

념속에 계승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발전 10개년계획이 표방하는 이념적 지향성은 기존의

문화정책이념과 비교해서 명백한 차이가 있다. 무엇보다 문화발전의 차원에서

'민족문화의 동질성 회복'을 강조한 것은 민족문화개념의 분명한 변화이며 하나

의 진전이라 할 수 있나. 또 문화발전의 차원에서 '자율성'과 '다양성'을 강조한

것도 기존의 정책이념과는 차별성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몇가지의 이념적 지향

에서의 차이와 더불어 이러한 지향을 '문화발전'으로 정의하고 강조한 것은 비록

유네스코가 정의하고 강조한 '문화발전'의 기본골격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기는

하지만 기존의 정택이념에 비추어 차별적인 이념지향이라고 할 수 있다.

3) 신한국 문화창달 5개년계획의 이념지향

1993년은 30여년 만에 탄생한 문민정부와 그에 대한 국민적 기대로부터 시

다섯째, 문화발전은 국민모두가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성취하며, 그 결과도
자율적인 규칙에 입각하여 골고루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섯째, 문화발전은 다양성속에서 통일성을 추구한다. 획일성을 배제하며 다원화에서
기인하는 무질서와 혼란도 극복되어야 한다.
일곱째, 문화발전은 과학기술에 힘입어 전개되며 적절한 수준에서 이를 규준함으로
써 이를 장려하고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문화발전 10개년 기본개념」, pp. 304-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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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되었다. 그리고 기대에 부응하듯 여러 분야에서의 과감한 개혁과 부정부패 척

결을 위한 여러 시책이 행하여 졌다. 바야흐로 '개혁'은 피할 수 없는 하나의 시

대정신이 되었다. '안정과 변과'를 그 모토로 하고 출발한 문민정부는 따라서 새

정부에 어울리는 새로운 계획을 표방하고, 문화정책에서도 역시 새로운 이념하

에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도록 요구되었다. 따라서 '문화발전 10개년계획'이라는

기본틀하에서 기획된 '제 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문화부문계획 (1992-

1996)'의 수정 및 폐기는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체육청소년부를 통합하여 발족한 문화체육부가 93년 7월에 발표한 '신 한국

문화창달 5개년계획'이 문화정책의 이념적 지향은 우리 사회를 후기 산업사회

혹은 정보화 사회라고 인식하는데서 출발한다. 그래서 '발전'에 대한 관점도 "물

질적 조건으로만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도덕적 진보도 수반하며, 이것이

또한 매개인의 일상적 삶에 있어서까지도 자유롭고 평균되게 반영될 수 있어야

만 진정한 발전이라고 보게 된 것"이라고 인식하는데, 이런 기본적인 이념적 바

탕은 1988년을 기점으로 시작된 '유네스코 세계문화발전 10개년계획"의 기본지

향을 그대로 따르고 있음을 보여준다(문화체육부, 「새 문화, 체육, 청소년진홍

5개년 계획」, 1993.7), 유네스코계획의 기본지향인 '발전과정에 있어서의 창조적

기량에 대한 자극'과 '보편적인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문화적인 면을 보다 강조하

는 것'에서 영향을 받아 '발전'에 대한 해석을 양적인 차원이 아닌 질적인 차원

에서 파악한다. 이는 문화체육부의 새문화정책에서 이렇게 표명된다; "오늘의

문화체육정책은 어떤 영역의 발전도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고

국민 개개인의 평균적인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에 연관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사람들 각자가 책임있는 존재로서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데 귀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더 간결히 표현하자면 보다 (인

간적인 삶의 충실화)와 (표편적인 일상적 삶의 활력화)를 돕는 것이 문화, 체육

정책의 기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이러한 입장표명하에서.정책의 기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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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곁에 있고 함께 하는 문화, 누구나 즐기고 신명나는 문화"라는 주제하에 "1.

규제에서 자율로, 2. 중앙에서 지역으로, 3. 창조계층에서 향수계층으로, 4. 분단

에서 통일로, 5. 보다 넓은 세계로"라는 다섯가지로 되어 있다(「문화창달 5개년

계획 연구」, 1993, p. 26).

이념적 바탕의 대부분은 일단은 문화발전 10개년계획의 기본적 흐름을 따르

는 것으로 보이며, 또 그렇게 표명되고 있다. 특히 문화를 '삶의 질'을 고양시키

는 차원에서 바라보는 것은 과거의 문화정책 이념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정책의 기조 역시 표현이 다소 다르게 수정된 것 이외에는 '7

차 5개년계획 문화부문'에서 표명되었던 것과 상당히 유사하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과거의 정책과 비교해서, 그리고 명실상부한 문민정부의 출범이라는 상황

을 고려해서 하나의 차별성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념의 표방에서 보다

는 오히려 사업계획 부분에서 나타나 있다.

주요 사업계획은 크게 '민족정기의 확립' , '지역 문화활성화와 문화복지 균점

화' , '문화창조력 제고와 문화환경 개선' , '문화산업 개발과 기업문화 활성화 지

원' , '한계레문화 조성과 우리 문화의 세계화'등의 모토하에 각각 세부적인 과제

들이 들어 있다. 사업계획의 차원에서 문민정부하에서의 문화정책은 기존의 문

화정책자 비교해서 두 가지 차별성이 엿보인다. 즉 '민족정기의 확립' 부분과

'문화산업 개발과 기업문화의 활성화 지원' 부분의 강조에서 기존의 문화정책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후자는 이미 기존의 정책에서도 어느 정

도 표명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 차별성은 사실은 '민족정기의 확립'을 강조

한 것에 있다고 하겠다. 80년대의 '새문화정책'이나 '문화발전 10개년계획'안에

도 문화적 주체성 확립이니 혹은 환태평양 시대를 주도하는 민족문화니 해서

'민족'이라는 개념을 강조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민족정기의 확립'은 오

욕으로 얼룩진 우리의 근현대사에서 형성된 부정적인 측면을 극복할 것을 의미

하기 때문에 과거의 정책과는 달리 역사의 미화보다는 역사의 극복이라는 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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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업은 주로 주요 문화재 건물의 철거및 복

원에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민족정기의 확립과 같은 정신적인 문제가 어떻

게 우리의 삶속에 구현되며 구체적인 문화예술의 세계에서 어떻게 구현되도록

정책이 펼쳐질지 궁금하다. 이 부분이 정책에서 성공을 거둔다면 기본이념의 지

향이 과거의 문화정책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새로운 이념설정의 지표로

될 수도 있을 것이다.

Ⅳ . 문화정책에 대한 비판의 내용과 이념지향

정부에 의해 주도되어온 문화정책이 전폭적인 호응을 얻지 못했으며 전혀 다

른 이념적 토대와 지향을 추구하는 세력이 있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리

고 이러한 차이는 정치적 상황과 맞물리면서 물리적 충돌까지 야기시키게 되었

다. 이러한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던 상황은 80년대말부터 시작된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몰락 등 국내외 안팎에서 일어난 변화로 인해 일단은 진정된 것처럼 보

인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문민정부가 들어섰으며, 그 문민정부에 의해 새로

운 문화정책이 수립되었다. 그러나 던져지는 질문은 과연 짧은 역사를 갖고 있

는 우리 문화정책의 전개과정에서 상호간의 이질성에 대한 본질은 충분히 서로

이해되었으며 공동의 이념적 기반을 창출해 내었는가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과

거의 이념적 갈등이 새로운 상황하에서 공동의 이해기반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의미의 문화발전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우기 이러한 문화적 공감

대의 확보는 다가올 남북의 문화동질성 회복이라는 과제에 직면해서 매우 필요

한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제기와 관련해서 이 장에서는 과거의 정부

의 문화정책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세력이 문화와 문화정책에 대하여 어떠한 이

념과 내용으로 대응하였는지를 알아보려 한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 공동의 이념

적 바탕을 가능하게 하는 터전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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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 70년대의 문화정책에 대한 비판

이 시기에는 국가차원의 문화정책이 본격적으로 행하여지기 시작했지만 무엇

보다도 조국 근대화의 달성이라는 목표하에 국가의 총력을 경제발전을 위해 동

원하던 시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문화의 중흥이라는 가치하에 문예진흥

정책이 70년대에 행해졌음은 이미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의 위로

부터의 문화정책은 사회를 통합시키는 기능도 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래전부

터 문화계에 내적으로 존재하던 갈등을 첨예화시키는 결과를 야기했다. 물론 이

것은 순전히 문화정책 그 자체에만 기인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오히려 유신

과 같은 정치적 요인이나 불균형 성장정책으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지역적 불

평등에서 야기된 결과가 문화영역에도 나타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정부주도하에 이루어진 문화정책이 경제발전과 같은 근대화정책의 보조수단으

로 나타난 만큼 문화정책에 대한 차원에서의 비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왜냐

하면 비판적 관점을 견지하는 세력들의 활동 역시 정치적 차원에 집중되어 있었

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활발하게 사회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중 하나인 시인 고은의 말에 따

르면 자유에 대한 갈망이 이 시기 문화운동의 이념인 것으로 설명한다. 그에 따

르면, "우리는 그 시절 독재와 종속으로부터 자유를 갈망했다. 자유실천이라는

이념이 여기에서 발생한다. 우리는 또 오랜 봉건시대의 유물인 순응과 도피를

단호하게 거부함으로써 민족현실에 대한 깊은 성찰이 요구되는 문학을 차곡차곡

성취해 온 것이다(「실천문학」 1984, pp.3-4)." 이러한 이념을 바탕으로 1974

년 11월 18일 자유실천문인협회가 조직되었다. 더욱이 이 단체는 당시로서는 파

격적인 사고를 하는데, 이는 민족분단이 기필코 극복되어야 할 것으로 인식했고

그런 사고의 연장선상제서 반외세를 표방하는 민족주의적인 색채를 드러냈다.

또한 근대화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계층의 문제를 주로 다루고, 사회적 모순을

고발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문학의 영역에서는 이것이 민족문학이라는 이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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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표명되었다. 이 시기에는 또한 신학과 역사학에서 시작된 '민중'이라는 개념

이 서서히 사회적 영향력을 얻어가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이 부분을 고은은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우리는 민중과 재야에 대하여 형제였다. 동시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변혁을 경험하기 시작한 것이다. 문학을 소위 문학 내적인 것으로

부터 결연히 해방시킴으로써 문학의 문제는 곧 삶의 문제임을 각성했다. 민족문

제로서의 통일문화와, 외세문제, 민중문제인 농민, 노동자 문제, 민주화 문제로

서의 인권문제 등이 국내, 외적인 시각에서도 현실적으로 강력한 의지와 행위를

요구하는 터였다(위의 글)."

정치의 파행적 운영에 대한 비판, 즉 군사정권의 독재화에 대한 비판, 불균형

성장정책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지역적 불평등에 대한 비판 등이 주요 문제화

되면서 문화계, 특히 문학인들에 있어서 주요 논쟁이 되어버린 소위 '참여와 순

수'의 논쟁으로 발전했다. 정부의 문화정책에 대한 비판이 주로 '참여'를 주장하

는 문학인들 사이에서 행해 졌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참여와 순수의 논쟁은 결

국 정치영역에서의 문제와 맞물리면서 양 진영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결국에는

분열이라는 파국으로 이끌었다. 물론 여기에 이러한 이론적 논쟁에 의해 분열이

될만한 사전의 구조적 조건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적 조건을 결

정적으로 심화시키는 역할은 이론적 논쟁이 .했으며, 이 논쟁은 계속 악화되는

정치적 조건속에서 새로운 이념이 발생하도록 했다. 이렇게해서 전개된 이념적

차이는 문화의 영역에서도 집단간의 갈등현상을 더욱 심화시켰다. 따라서 문화

는 결코 사회통합이라는 고유의 기능을 당시 한국사회에서는 수행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문화정체성의 확보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가의 문화정책에 대한 비판세력의 이념적 토대는 '민중주의'에 있었다. 정확

히 표현하면 나름대로 발전하고 있었던 민중개념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참여와 순수의 이론적 논쟁에서 보다 발전된 형태를 띄고있다. 그리고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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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의 바탕에서 전개된 비제도권의 문화활동을 '민중문화운동'이라고 불렀다.

이러한 민중문화운동은 처음에는 대학의 탈춤이나 마당극에서 출발했다. 33) 그리

고 그러한 움직임의 뿌리에는 전통문화가 자리잡고 있으며, 그것은 70년대에는

당시의 정치, 경제에 대한 비판적 관점의 확산과 함께 민족주의적인 이념을 사

회운동의 한 기둥이 되도록 하는데 기여했다. 구체적인 문학예술 현실의 장에서

는 정부의 문화정책에 호응해서 '예총'이 탄생했다면, 정부의 문화정책에 비판적

인 세력들은 '자유실천문인협의회'를 탄생시켰다. 기묘한 것은 정부의 문화정책

에서나 비판세력의 주장에서나 다함께 '민족'에 대한 강조가 행하여 졌다는 사실

이다. 어느 면에서 본다면 당대의 이념적 투쟁의 바닥에는 진정한 민족주의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본질적으로 자리잡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80년대 새

문화정책을 표방한 5공화국 정권과 당시의 운동세력 사이에서도 엿볼 수 있다.

70년대의 문화정책은 보다 확장된 형태로 5공화국에 의해서 계승되며 ,'민족문화

창달'이라는 구호아래 민족에 대한 강조가 보다 강하게 강조된다. 또한 민중문화

운동 진영에서도 민족에 대한 강한 강조를 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민족개념에 대한 이념적 토대의 차이로 인해, 또 정권의 정당성 결여로 인

하여 실제의 정책과 운동차원에서의 내용과 결과는 엄청나게 다른 벗이었다.

2. 5공화국의 '새문화정책 '에 대한 비판

80년대의 문화정책에 대한 비판은 정치영역에 대한 비판과 매우 밀접하게 연

33) 탈춤과 민속극을 주축으로 한 문화운동의 이념은 '낭만적인 민족의식을 넘어서, 한
국적인 것과 민중적인 것을 하나로 보는 이른바 민중적 민족의식 또는 민족적 민중

의식이 이들의 행위를 부축이는' 것이며, '역사발전의 주체는 민중이고 민중을 위한
것일때 문화가 의미를 지닌다는 문화일반학의 보편성이 깔려있다‥‥이들이 강조하

는 민중적인 것에로의 회귀는 전통의 정통성을 민중적 역사의 지속성위에서 찾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중적인 것의 문화적 실체인 민속문화를 민중의식이나 민중적

미의식의 문제에서 벗어나 다루고 있는 모든 문화적 행위를 배격해야 할 불순한 의

도로 규정된다'(채희완, 70년대의 문화운동, 1982, p. 172, p. 181). 이 주장은 민중문
화운동에 대한 개념규정과 함께 민중문화운동 이외의 문화운동에 대한 강한 배타성

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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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되어 행하여 졌다. 흔히 '신군부'로 규정되는 5공화국의 성격을 권위주의적 정

부로 규정하고 이에 저항하는 일련의 각계의 총체적 과정을 민주화 투쟁이라고

불리던 시기였다. 그리고 이런 민주화 운동의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은 '민중민주

운동'에서 나타난다. 이 시기의 문화정책은 새문화정책이라는 이름하에 외면적

으로는 과거에 비해 활발히 추진되었으며 곳곳에서 '민족문화'의 창달이라는 구

호가 외쳐지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중문화운동을 추진하는 세력에서 바라

본 문화정책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80년대 민중문화운동의 전개는 민주화 운동이라는 보다 커다란 테두리에서

전개되었으며 그에따라 정치사회운동의 한 부분으로 전개되었다. 이것은 무엇보

다도 광주민주화항쟁과 뒤이은 신군부에 의한 권위주의적 정부의 등장과 같은

일련의 정치적 변화와 맞물려 있었다. 정통성을 결여란 정권에 의해서 '민족문화

창달'과 같은 문화정책이 주도되었으며 정권타도를 외치는 세력에 의해서 '민족

민주운동'이 주도되었다. 이 운동의 부분으로서 문화운동이 있었다.

이처럼 민족개념에 대한 차이는 '민중'에 대한 강조에서 기인한다. 80년대의

상황이 외세를 등에 업은 세력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으며 그러한 상황에서 민

족의 실제 요구를 생활과 관련하여 제기할 수 있는 세력을 민중이라고 보았다.

왜냐하면 건전한 시민계급 혹은 민족부르조아 세력이 우리의 역사속에서 형성되

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매판세력이 정치적으로는 외세를 등에 업은 세

력이 지배를 하기 때문에, 80년대라고 하는 전환기적 상황에서 민족의 자주성을

회복하려고 하는 민족주의적 과제가 정면으로 민중이라고 하는 주체세력에 의해

제기되었고 그것은 바로 반외세 통일의 문제였으며 그 문제를 생각하는데 관념

적 자기요구가 아니라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들의 실제 생활상의 요구에 의해서

민족의 자주자립이나 외세의 지배로부터의 분단의 극복 등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고은, 80년대의 민족사적 의의, 「실천문학」 1987, pp. 22-23).

이러한 민중주의에 입각한 문화운동에서 나타나는 세계관은 민족의 주체를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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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의 역사과정에서 억눌려 왔던 피지배계급에서 찾고 이러한 계층에게서 나타났

던 문화의 양식을 전통문화의 주된 흐름으로 파악하며 이것의 정신과 양식을 계

승하려 했다. 그래서 '어떻든 민중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 뿌리에 있어서는 전통

문화인 것이고 그 중에서도 하급문화와 관련되는 것으로 파악한다' (「실천문학」

1987, p. 47)는 주장이 가능한 것이다. 민중문화운동은 그러나 현실적인 실천이

라 불리는 영역과 관련되면서 대중성확보를 지향한다. 그러므로 '문화운동에 있

어 80년대에 강화된 측면은 물론 민족적 자각도 있겠지만 또 다른 측면은 학생

운동으로 촉발된 지식인운동의 하나로서의 민중문화운동이 기존의 관념성을 지

양하고 대중화를 향한 어떤 계기를 만들었다는 것이다(앞의 책, p.47)' .

그러나 80년대 내내 지속된 현실의 장인 민주화 운동같은 정치사회적 운동과

정에서 대중펑 화보를 위한 투쟁과 밀물듯이 밀려드는 사회과학, 특히 마르크스

주의적 사회과학의 이론앞에서 문화의 고유한 영역과 역할 및 문화예술의 예술

성은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었다. 박현채는, '민중문화운동이야말로 그것이 문화

와 관계되는 것인 만큼 매우 예민한 어떤 것이고, 따라서 그 나름의 다양성을

가져야 되는 것일텐데 사회과학적 논리로 무장되면서 때로 획일화되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그 결과 예술성의 상당 부분을 잃기도 했고, 또 민중은 이래야

된다는 당위에 지나치게 강박된 결과 작품속에는 살아있는 민중의 모습이 오히

려 없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천문학」, p. 48)라고 주장한다. 이점은

문화, 특히 문화예술이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되어버린 듯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을 염두에 둔 말이다. 분단극복과 민중의 생존권 투쟁이라는 구호하에서 '민

중문화운동'은 문화의 고유영역을, 특히 문화예술의 영역을 상당부분 '저당잡히

고 있었다. 다음의 선언은 이런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지금 이시대의 새로운

사회적 기능이 보이지 않는 민족유산은 호사가나 문화주의자의 것이지 우리의

관심사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 민중문화운동의 근본적인 장은 어디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일하는 사람들의 생존의 터전 그곳이다. 그 안에서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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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소설입네 연극입네, 무슨 마당극, 대동놀이, 판소리, 농악, 탈춤, 회화, 조각,

하는 따위의 예술의 종별 개념도 와해되고, 전문성은 더 더욱 타파되며, 매체의

구분도 때와 장소에 따라 다른 전달방식을 찾게 될 것입니다(「일과 놀이」 제 1

집 선 언문)."

3. 6공화국의 '문화발전 10개년계획 '에 대한 비판

' 87년의 직선제 대통령선거를 통해 출범한 제6공화국은 정치적으로는 민주화

를 표명했으며 이것은 외형적으로 어느 정오의 성과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 문

화부문에서도 과거의 어느 문화정책에서 보다 더 강력히 문화복지의 문제를 제

기했으며 이것은 '모든 국민에게 문화를' 이라는 표어로 나타났다. 그리고 1990

년에 문화부의 발족과 '문화발전 10개년계획'의 수립은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과

거의 문화정책과는 구별되게 장기적 계획하에 문화입국을 꿈꾸는 정책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정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5공화국의 문화정책과 근본적

으로 궤를 함께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34)'90년대 문화정책 비판'이라는 글은 우

선 지배-피지배(민중)문화의 관점에서 문화정책을 비판하며, 특히 정책과 문화

과정사이의 괴리에 주목한다. 이에 따르면 "새로운 것으로 제안된 '문화발전 10

34) 문화정책에 대하여 체계적인 비판을 가한 글들이 의외로 적은 편이다. 특히 7,80년
대에 민중문화운동이 우리 사회에 엄청난 세력을 형성했던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현상은 의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몇몇의 비판적인 글조차 최근에 쓰여
진 것들이다. 이러한 글로서는 93년 5월 11일에 민예총이 개최한 "90년대 지배문화
정책 비판"이라는 주제하에서 발표된 글들이 있다. 심광현,'90년대 문화정책 비판',
정희섭, '문화관련 법제도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임흥배, '문화관련 기구운용의 문제
점'등이 있으며, 93년 9월에 역시 민예총이 주관한 "새 정부의 문화예술 교육 방송
정책 진단"이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에서 새정부의 문화정책에 대한 진단이 있었다.
또 1993년에 간행된 성균관대학교 학보지에 실린 이동연의글, '지배문화정책 분석과
새로운 문화실천'이 있다. 쓰리고 1986년 「공동체」에 실린 정재완의 글 '한국의 문화
정책'이 있다. 문화정책에 비판적인 글들의 대부분은 '지배-피지배'의 관점에서 문
화를 파악하고 있으며 이러한 도식은 상당부분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 기초해 있다.
한 가지 의아한 사실은 7,80년대에도 정부의 문화정책이 존재했었는데, 당시에 쓰여
진 문화정책 자체에 대한 비판적인 글은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것은 아마도 물화
운동의 관심이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에 있다기 보다는 정치적 운동과 연계되어

총체적인 변혁운동의 지향때문이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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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년계획'이라는 것 자체도 실제로는 아무도 거들떠 보지않는 비현실적인 정책

기조의 표면위를 떠돌아 왔을 뿐임은 주지의 사실"이라는 것이다. 이어지는 비

판은 다음과 같다. "전혀 새로운 방향을 지향하는 문화정책이 수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과정의 실제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음은 곧 우리 문화정책의 기본

골조가 여전히 우리의 구체적인 문화현실에 대한 치밀한 조사연구없이 유네스코

나 선진국의 복잡한 정책안을 번안하여 화려하게 장식한 수사학적 번역에 불과

할 뿐임을 뜻한다 하겠다.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관료적이고 억압적인 문화기구

들의 지속적인 비대화, 그들의 비민주적인 기능을 보장해 주는 각종의 악법들의

온존과 남용, 문화시설과 예산의 비민주적인 사용과 전횡, 여전히 제한되고 편협

한 문화개념에 입각한 엘리트주의적인 고급문화정책과 동시에 그와 쌍을 이루는

상업주의적이고 퇴행적인 대중문화정책의 확산 등은 문화민주주의의 실현을 지

속적으로 지체시키고 불가능하게 만드는 현실의 제도적 관행들이다. " 따라서 문

화에서의 개혁을 위해서는 각종 문화관련 악법들을 철폐하고 국가기구에 의한

문화행사의 주도보다는 민간차원의 행사에 더 비중이 두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35)

이러한 비판은 철저히 문화를 지배/피지배라는 등식에서 바라보고 있으며 현

행의 문화정책이 문화적 지배를 관철시키기 위한 도구적 역할을 한다는 관점에

35) 이 글은 '문화발전 10개년계획'에 들어있는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1) 국가주도로 진행되는 지배문화는 다양한 문화장치를 통해 위로부터의 문화지배를 강
화하려 한다.

(2) 이 계획의 기본 방향은 방향들 간의 상호관계를 간과한 채 제각기 목표에 도달할 것
이라는 안일한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기본방향을 진정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뿌리
깊이 누적되어 있는 봉건문화, 식민지/신식민지 종속문화, 군사문화, 냉전시대의 산
물인 반공이데올로기, 엘리뜨주의 이데올로기, 상업주의와 금전만능적 개인주의 문화
의 제 잔재들을 극복해야 한다.

(3) 창작중심의 문화에 비중이 두어져 있는 한편 지배문화의 주요한 형태인 엘리뜨주의
적 정신문화, 고급예술문화 위주의 문화개념을 답습하고 있고, 대중의 자발적인 문화
창조와 향수보다는 고급지배문화를 위로부터 하달하려 한다.

(4) 문화과정의 다양한 질적 차원보다는 통계화하기 쉬운 정보나, 시설중심으로 단순하
고 양적인 차원을 강조한다.

(5) 전통과 민족문화는 박제화된 유산으로 강조하여 보존의 대상으로 파악하며 현대문화
는 서구 선진자본주의 문화의 일방적 수입으로 촉진되고 발전될 것이라는 낡은 이분

법적 관행을 답습하므로 비민주적/종속문화의 확장이 우려된다.
(6) 통일문화의 문제설정은 한 민족이라는 추상성, 전통시대 지배문화의 동질성을 중심
으로 구상하고 있으므로 종전의 남한의 지배둔화의 성격을 중축으로 문화적 흡수통

일을 지향하고 있다.

- 116 -



입각하고 있다. 그래서 ' 6공의 통치방식이 강압적 지배에서 헤게모니적 지배로

이행한 것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비판에 따르면 70년대의 문화정책이 문화예술,

문화과정을 국가주도의 급속한 개발전략에 편입시키는 전형적인 문화통제정책이

었고, 80년대 5공화국의 문화정책이 지배정권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문화적 회

유 또는 강제적인 국민정화운동, 언론통폐합과 같은 대중매체에 대한 국가의 물

리적 개입을 통한 전형적인 파시즘적 문화정책이었다면, 6공화국의 문화지배정

책은 지배의 안정화를 위한 개량주의적 대안들의 새로운 등장을 골조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헤게모니의 장악을 통한 지배문화의 정책은 지금도 계속

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현단계의 지배문화정책은 단적으로 말해서 6공

의 문화정책의 연장선상에 그대로 놓여 있다'고 본다.

이분법적 분석틀하에서 전개되고 있는 이러한 비판은 그람시류의 헤게모니이

론에 기초해서 전개되는 인상을 주는데, 지나치게 문화정책을 단순한 지배/피지

배의 틀위에서 전개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화정책의 전반적 시기

적 특성을 조목조목 지적한 것은 주목할만 하다. 특히 정책의 기본방향과 과정

사이의 괴리에 대한 지적은 일리가 있는 것이다. 또한 주목을 끄는 것은 신한국

창조를 위한 문화정책을 6공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파악한 것이다. 뿐만아니라

'문화개념 자체를 이전의 정책이 문화를 삶의 방식의 총체를 지칭하는 넓은 개

념으로 파악했던 것에 비하여 새정권의 문화개념이 의식이나 예술적 창조물(과

정) 정도의 좁은 문화개념, 고급문화개념으로 축소되고 있다는데에 문제가 있으

며, 이는 국가발전전략에서 문화적 심급이 차지하는 위상이 이전의 수준으로 후

퇴했음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더불어 의사개량적 측면과 강압적

통제의 측면에서도 해결을 보지 못하고 전시효과적 측면만 부각되는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주장에 비추어보면 이 글은 결국 지배/피지배의 문화구도에 민

중문화 개념을 접목시킨 것으로 보이며, 이를 바탕으로 비판을 전개했다. 그러므

로 지배/피지배의 이념적 토대에서는 한 현재의 문화정책이 과거의 연장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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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논리적으로는 타당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문화를 -전통문화에서 정신

문화까지- 모두 지배문화의 영역에 귀속시킨다면 피지배문화의 본질과 발전은

어디에서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 점에서는 아마도 80년대를 풍

미했던 민중문화론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민정부의 문화정책 수

립을 위한 기존 문화정책에 대한 비판은 민중문화운동에 참여했던 세력에게서만

행하여 지는 것은 아니다. 지배/피지배문화의 관점은 아니지만, 또 다른 관점에

서 '문화의 활성화'를 주장하는 입장도 있다 (김문환, 활력있는 문화생활, 1993.

5.21. 「문민정부의 공연예술정책」, pp. 28-34), 이 주장은 '문화갈등'의 존재를

인정하며 발전의 문화적 가치를 강조하는데에 특징이 있다. 한마디로 '발전의 문

화적 차원'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는 이 입장은, 발전이 경제이외의 가치들, 특히

문화적 가지들을 고려에 넣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

로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발전의 문화차원에 대한 강조가 가시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재정의 1%정도가 문화부문에 투입되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있다(위의 글, p. 32). 또 '지배문화정책비판'의 표적이 되는 것을 퍼하기 위

해서라고 불합리한 법령의 개정이나 문화관련 기구운영의 개선 등의 행정의 문

화화를 추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러 점에서 지배문화비판의 관점에서 지적

된 것과 동일한 문제를 지적함을 알 수 있다. 사실 이러한 주장은 이미 유네스

코의 문화발전에 대한 정의및 강조에서 나타난 바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은 아

니다. 단지 신한국 창조에 대한 적극적 접근방법이라는 주장하에서 "활력있는

문화생활"이라는 표어로 바뀌었을 뿐이다.

이러한 주장의 근저에는 '문화의 민주화'와 '문화 민주주의'같은 논리들이 자

리잡고 있다. 고급문화의 향수기회의 확산을 의미하는 문화의 민주화와 하부문

화의 창조성이 보장될 것을 요구하는 '문화 민주주의'와 같은 주장에 근거해서

논리를 전개시키고 있는데, 이는 크게는 결국 유네스코가 제시한 '문화발전'의

정의와 그를 위한 계획의 테두리내에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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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독특한 점은 전통문화와 현대문화의 생산적인 상호관계를 추구하기 위해서

'민족정기의 확립'이라는 개념을 주장한다는 것이다. 문화체육부에 의해 발표된

'신한국 문화창달 5개년계획'의 첫번째 사업계획과 일치하는 이 개념은 '전통문

화의 보존이 현대문화의 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게 하는 문화정책의 수립과 실천

을 통해 민족정기를 바로 잡을 수 있어야 한다는 과제앞에 우리 모두는 과거 그

어느때보다 더 절실하게 맞서 있다'는 인식을 그 근저로 하고 있다. 그러나 무

엇이 민족정기인 것인가에 관해 언급이 없기 때문에 자칫 공허한 주장이 될 수

있을분 아니라 내용없는 이념 혹은 개념으로서의 민족정기확립은 단지 전통문화

와 현대문화의 생산적 관계를 추구하기 위한 기능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만 인식

될 수 있다. 각 분야에서 얼룩진 역사를 갖고 있는 우리에게서 민족정기의 확립

은 매력적이면서도 각각의 입장과 관점에 따라 다양한 이해와 방법이 제시될 수

있는 개념이다. 따라서 이 주장에서는 먼저 무엇이 민족정기를 의미하는가에 대

한 언급이 있어야 할 것이다.

4. 민족문화 이념을 통한 이념적 공감대의 형성

우리나라의 이념적 정치사회적 흔돈은 한편으로는 해방공간의 친일세력을 근

본적으로 제거하지 못한데에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민족문제가 좌·우

익의 이념투쟁속에 휘말리면서 좌표를 찾지 못한데다 민족의 비극인 6·25를 겪

으며 심화된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화정책과 관련된 문화이념의 분열

은 이러한 바탕이 되는 이유와 더불어 60년대의 근대화정책이후 부터 두드러질

뿐만 아니라 '민중문화'와 같은 새로운 대립되는 이념체계가 형성된데에 있다.

그러나 흥미있는 것은 정부주도의 문화정책이 지향하는 이념과 비판세력이 지향

하는 이념체계는 물론 근본적으로 다른 토대와 내용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길지

않은 역사에서 곧잘 드러나는 것은 양측이 함께 자주 '민족문화'에 대한 강조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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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세력이 주장하는 민족문화는 해방후 유입되어 우리나라에 세력을 떨치기

시작한 서구문화와 근대화 정책이 가져온 부작용에 대한 반발이다. 그래서 민족

문화라기보다는 '전통문화'가 강조되고 '우리 것'이 강조되었다. 이념적 수준에서

반외세와 반봉건이 표방되고 그에따라 전통문화에서도 피지배계층의 문화양식이

강조되었다. 이에 반해서 정부수준에서의 민족문화에 대한 강조는 주로 70년대

부터 행하여 졌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이 시기의 민족문화에 대한 강조는 경제

발전의 가시적 효과로서 문화를 이해하는 경향이 짙었다. 1961년 1월 10일에

행한 박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을 보면 이 점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더듬어 볼때 한 국가의 민족문화의 창달이라는 것과 그 국력의 신장

이라는 것은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고대희랍의 문화라든지 로마

의 문화가 그 나라가 가장 융성하고 발전한 국력이 충실한 그러한 시기에 그 나라의 문화

가 더 발전했던 것입니다‥‥따라서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조국 근대화의 작업이다

또는 민족중흥이라는 개념속에는 우리나라의 민족문화의 중흥이라는 개념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것입니다‥‥정부는 작년에 이어 금년에는 여러가지

전통적인 유형문화의 민족문화를 보존하고, 개발하고, 발전시키는데 노력을 하겠고 또한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문예활동을 적극적으로 여러 분야에 걸쳐서 지원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문화공보 30년」, 1979, p.447).

이상의 회견문에서 보듯이 당시의 문화정책에서 생각하는 문화의 개념은 본질

적인 것으로보다는 부수적인 것으로, 그리고 민족순화는 전통의 형식을 보존하

는 것으로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화정책은 70년대를 지나면서 여전

히 그 기조를 유지하며, 보다 강력히 문화, 특히 민족문화를 강조하는 것을 알

수 있다. 1978년 6월 30일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개원식 치사에서 행한 박대통령

의 연설문은 이 점을 잘 드러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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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추구하는 근대화의 목표는 경제건설이나 물질적 번영이 전부가 아닐뿐더러, 또 그

것만으로 이룩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정신문화와 물질문명의 관계는 마치 수레의 두

바퀴와 같아서 상호보완과 균형을 이를 때 참다운 발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그

렇기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근대화와 민족중흥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의 경제발전에 발맞

추어 전통에 바탕을 둔 새로운 민족문화의 창조와 계발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읍

너다. 그 도안 정부가 국적있는 교육을 강조하고 호국 문화유적의 복원, 정화에 힘쓰며 충

효사상을 고취하는 참뜻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문화공보 30년」, pp.448∼449).

이 연설문은 참 근대화에 대한 정의와 문화정책이 지향하는 민족문화의 이념

과 그 의의, 그리고 그 내용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한마디로 문화를 통해 근대

화정책의 부작용을 치유해 보고자 하는 의도가 짙게 깔려 있음을 쉽게 알 수 있

다. 한편으로는 공업화와 도시화가 가속화되면서 나타나기 시작한 사회해체현

상을 전통과 민족에 대한 강조를 통해 통합하려 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서구

의 자유민주주의를 모델로 하여 독재화해 가는 정치에 대한 비판을 전통적 가치

관에로의 회귀를 통해 극복해 보려 했다. 그래서 '민족문화의 전통'과 '전통문화

를 토대로 한 새로운 민족문화예술의 창조'를 강조하게 된 것이다.

이에 반해서 정부의 문화정책이념과 비판세력이 지향한 문화이념은 표면적으

로는 함께 '민족'을 강조하기는 하지만 내용은 전혀 달랐다. 정부의 문화정책에

서의 전통과 민족은 충과 효의 이념에 충실하면서 외래의 문화를 수용하되 승화

시켜 고유한 것으로 만드는 민족을 의미했다. 더구나 70년대 말에 들어서는 정

치적 의도까지도 내포하고 있었다. 반면에 비판세력에서의 전통과 민족은 '반외

세 반봉건'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비판적이며 변화를 지향하는 의미를 담고 있었

다. 물론 양자 사이에 공통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전통에 대한 강조는 결국에는

외래문화에 대한 경계와 거부감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그 공통된 인식의 토대는

있었다. 그러나 기대된 정치적, 사회적 결과는 판이하게 달랐다. 이러한 차이점

은 현실의 정치영역과 경제영역에서의 변화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데,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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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정책은 이념적 지향에 있어서 기존의 것을 답습한 반면에, 비판세력의 이념

은 당시 정치적 ·사회적 상황의 영향으로 더욱 비판적이 되어갔다. 이러한 현실

토대위에서 민중주의에 기초한 민중문화운동이 대두한다.36)민중개념은 지배/피

50년대
6 ,70년대 80년대

초 기 후 기 전 기

정권이념
반공주의 ,

민주주의

근대화 선진조국창조

문화정책

이념
민족문화중흥 민족문화창달

문화의

이해

근대화를 위한

문화

근대화로

인한 부작용치유

로서 문화

국가발전의 부분

으로서의 문화

대항문화 전통문화 : (탈춤 , 마당극 )

민중문화 : 80년

대 이후 사회과

학화

대항문화

이념

자유를 위한 문

화정치에 대한

문화의 비판기능

반제 , 반봉건의 주체로서의 민중 :

사회과학의 영향력 증대로 인한 계

급으로 민중이해

80년대 후기부터

문화발전 10개년개획

1993년부터

신한국문화창달

정권이념 민주화 문민주의

문화정책

이념
문화발전

10개년개획과 대동소이

그러나 , 민족정기 강조
문화의

이념

삶의질 향상을 위한 문화

민족주체문화

10개년 계획과 대동소이

산업으로서의 문화 강조

대항문화
80년대 후반이후 민중문화는 다소 후퇴 ,

헤게모니로서 지배 /피지배 문화 강조
대항문화

이념

헤게모니장악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지배문화

피지배문화로서 민중문화 , 대중문화의 존재도 수용

지배 관계를 통해 - 한때는 지배/피지배의 관계는 계급에 기초하는 것으로 주

장되기도 했다 - 민중의 존재를 파악하며, 피지배계급의 정신과 양식을 전통문

화의 주요흐름으로 파악한다. 이러한 이념적 틀은 정당성을 결여한 5공화국하에

서 정치투쟁을 위한 논리로 발전되었다. 동시에 문화의 정치수단화 현상이 대두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결과였다. 이러한 외적 상황과 더불어 정치우선주의가

36) 참고로 문화정책의 이념과 대항 문화이념이 어떻게 병행하여 왔는지를 간략히 살펴
보기 위하여 다음의 도표를 만들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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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두되면서 - 우리의 근대사에서 정치우선주의적 사고는 뿌리깊은 것이며 나름

대로 이유가 있기는 하다 - 사회과학의 논리는 문화의 영역을 지배하기 시작했

다. 민중주의의 관점이건 정책을 주도하는 정부의 관점이건 간에 문화의 영역을

부차적인 것으로 혹은 수단으로 생각하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였다. 37) 그러므로

'민족' 혹은 '민족문화'를 강조하면서도 양자의 관점은 한치도 접근할 수 없었다.

여기에는 80년대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인식의 차

이가 무엇보다도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김영삼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30여년만에 다시 출범한 문민정부의 정통성하

에서 정치의 영역에서의 첨예한 대립은 최소한 피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문

화차원에서 요구되는 것은 국가의 통합된 '민족문화'에 관한 이념 정립이라고 하

겠다. 이를 위해서 최소한 이념적 공감대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과거의 이념적

지향이 보여온 차별성 및 정치적 상황의 변화에 비추어 볼때, '민족'혹은 '민족

문화'에 대한 이념적 지향은 공통적 이념기반으로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외형적 개념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미 오래전에 상호간에 차별성을

주장하곤 했다. 이미 해방후 좌·우익이 나뉘어졌을 때도 양측은 '민족'이념을 표

방했는데 소위 우익 쪽에서는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37) 기존의 문화를 지배문화라 비판하는 세력들도 문화에 대한 인식 역시 문화를 인간
삶과 사회의 가장 본질적으로 보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문화란 당
대 민중의 삶과 세계에 대한 반응양상의 총체를 의미한다'는 것이다(「삶의 문학」 제
5집의 권두언, 「실천문학」 1984에서 재인용). 이런 주장은 계속해서 '민족문화의 심
부엔 특권적 문화지식인, 소위 문화위주주의자들의 강점적 소비문화가 판치고 있고,
일부 전대의 낡은 지배세력들이 여전히 그들을 옹호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라
고 비판하고 있다(「실천문학」, 1984, p. 278). 이러한 관점은 결국 문화영역으로 부
터 정치투쟁으로 나아갈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물론 80년대의 상황
이 극한적 대립의 시대였음은 사실이지만 이를 통해 문화에 대한 인식을 간접적으

로 알아 볼 수 있다. 문화에 대한 정치우선적 사고는 다음의 주장에서도 잘 나타나
또 있다 , '먼저 민중문화운동에서 가장 혐오하는 것이 문화주의이겠다. 문화주의란
서구자본주의의 지배계층의 후견에 의해 성립된 반사회적 문화추상주의이다. 권력이
문화문제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것을 정치적인 해결로만 몰고간다는 비난

이 부당할 경우 거기에도 문화주의가 발생하고 있다. (중략) 민중문화운동이란 단초
에 반민중적인 모순에 대한 문화선전인 만큼 그 공격성을 잃어 버려서는 안된다. 하
지만 그 공격성이란 민중사관의 이성에 입각할 경우에만 당연한 것일 수 있다'(고은,
80년대 복판에 서서, 「실천문학」, 1987, pp.6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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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좌익예술동맹에서 표방하고 나선 예술이념은 우리 민족진영의 예술인들이 내세운 민

족예술의 수립을 표방한 예술이념과는 유사한 표현인 듯 하면서 엄청난 차이를 지니는 것

이었다‥‥좌익계가 말하는 소위 민족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민족의 8할이 노동자 농민

이니까 우리의 민족문학은 그러한 노동자 농민계급을 위한 문학이라야 된다고 한 다음, 문

학의 내용에 있어서는 보편적이지만 형식에 있어서는 민족적이라야 한다는 것이었다‥‥(김

양수, 거듭나는 예총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총 삼십년사」, p. 9).

이 주장에 따르면 좌익의 민족개념은 첫째, 계급지향적이며, 둘째, 물질적 경

제적인데 그 가치를 두며, 셋째, 인간이 사회에 지배당한다는 사고방식이며, 넷

째,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강조하며, 다섯째, 역사발전이 공산주의로 홀러간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우익인 민족진영은 첫째, 민족개념은 계급개념을 초월하여 있

으며, 둘째, 인간에 있어서 물질적 조건보다는 정신적 조건이 더 중요하며, 셋

째, 사회성보다는 인간성을 문학은 더 중시해야 하며, 넷째, 사회주의 리얼리즘

은 공식주의이지 진정한 리얼러즘이 아니라는 것이며, 다섯째, 인간의 미래는 민

주주의 방향으로 흘러가야 한다는 것이다(위의 글, p. 9). 그래서 민족진영이 좌

익을 비판하는 입장은 좌익의 민족개념이 지나치게 정치적이라는데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족정기를 밝혀 민족의식을 앙양하고 민족문화의 정화를 결뉴코자

하는 의지를 반영시키는데 심혈을 쏟았다' (위의 글, p. 10)라고 하는 민족진영은

'5·16은 비록 군사정권을 탄생시키는 긴장감과 경직성을 내포하고 있었으나 민

족주체성의 확립과 자주적 생환노선의 지향이라고 하는 이념아래 (조국근대화)

라는 민족적 대명제의 경제건설에 착수했던 것이다‥‥그리하여 제 3공화국 출

범을 전후하여 61년 12월 5일 '문총'의 발전적 해체와 함께 '예총' 창립준비위원

회가 발족되고‥‥(위의 글, pp. 10-11)'라는 입장을 취하는데서 보듯이 민주주

의에 대한 확고부동단 입장에 반드시 서있던 것만은 아니었다. 정치와 문화를

분리시켰다기 보다는 현실정치의 틀안에서 문화영역을 지키려 했다고 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일 것이다. 특히 조국근대화에 대한 옹호에서 알 수 있듯이 민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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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역시 어느 의미에서든 경제제일주의를 표방한 입장에 동조한 셈이 되어버렸

다. 38) 이러한 입장은 그 후에 전개된 정부주도의 문화정책 시행과정에서 적절히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문화는 정치및 경제논리에 종속되었

으며, 근대화를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게 되었다.

해방후 우리사회에 존재했던 좌파적 견해는 해방공간과 6·25에 잇달은 반공

정책으로 인해 이땅에 정치적으로 뿌리내릴 수 없었으며 오히려 정치와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조차 좌익으로 몰리곤 하는 상황이 일어났었다. 그래서 5,60

년대를 거쳐 70년대 초의 독재화하는 정치적 투쟁에 이를 때까지의 주된 목표

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건설이었다. 불균형 성장정책을 급속히 추진하

는 과정에서 나타난 불평등과 계급문제가 디 사회에 본격적인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비판세력의 이념은 자유민주주의의 문제보다」 불평등에 의해 야기된 사회

정의 문제를 지향했다. 이런 비판세력의 이념은 민족문제와 계급문제에 함께 지

향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민중운동이라는 틀안에서 다소 불안정한 통합세

력을 이루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에 대한 분명한 지향점은 있어 왔

으며 이 점은 예총쪽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비록 예총쪽에

서는 이것을 계급지향적이고 유물론적인 노선의 한 부분으로 간주하고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그러나 계급문제, 엄밀히 말해서 계급투쟁을 통한 변혁을 지향하

는 이념은 분명히 오늘날 퇴조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 국가들의 잇달은 몰

락으로 인하여 사회주의이념이 퇴색한 오늘날 우리의 문화이념에서도 계급, 흑

은 계급투쟁의 이념은 퇴조할 것이며, 또 그런 조짐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따라

서 그 동안 이념적 갈등을 빚어왔던 우리의 문화이념은 최소한의 공감대를 마련

할 외적 조건을 갖고 있다고 싸겠다. 그리고 그것은 과거 양 세력의 이념표방에

38) 뿐만 아니라 신령림이 비판한 대로 80년 8뭘 1일 발표된 예총의 성명서는 기존의
민족문화의 지향을 표방한 문화예술계가 얼마나 정치적인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며 민중문화운동 측으로부터 뿌리깊은 불신을 갖게 했다. 성명서는, "우리는 전두환
장군의 성품과 원대한 문화관을 믿으며, 장군의 국가영도로써 일대 문화부흥의 국가
책년대계가 수립정진되기를 바란다"라고 했는데 당시에 정권의 시녀노룻을 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것이다(신경림, 민예총 탄생의 의미, 「예술과 비평」 1989년
봄, p. 17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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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하여 내용에 있어 차별성은 크지만 '민족문화'에 대한 이념적 지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남은 과제는 그동안 각기 다른 이념적 토대위에서 민족문화를

바라보았던 세력들이 어떻게 최소한의 민족문화에 대한 공감대를 만드는가 하는

것이다.

V . 결론 및 정책을 위한 제언

지금까지의 문화정책의 이념과 그에 대한 비판세력의 이념의 흐름에 관한 연

구를 통해 살펴 본 싸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책과 비판도 문화를 그 어느

것 보다 앞서는 본질로 인식하지는 않았다. 경제발전을 위한 부수적 조건이나

혁명을 위한 전위로서 문화를 고려했던 것이다. 물론 겉으로는 모두 문화가 가

장 중요하다고 주장을 하기는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가 무엇보다도 본질

적이라는 주장이 점진적으로 강조되어 오고 있는 추세인 것만은 사실이다. 심지

어 권위주의적 정부조차도 문화의 중요성은 강조해 왔었다. 그리고 문화정책 주

도세력이건 비판세력이건 간에 민족문화에 대한 강조를 다같이 하고 있다는 점

도 우리의 짧은 문화정책 역사에서 특기할 만한 사실이다. 비록 전통문화 대 민

중문화라는 외피를 쓰고 있으나 모두의 노력에 따라서는 민족문화라는 바탕위에

서 만날 수 없는 것만은 아니다. 향후 우리의 문화정책은 이 점을 염두에 두어

야 할 것이다. 이제 진정한 개혁을 표방하는 시대를 맞아 우리의 문화정책은 내

적으로는 통합의 효과와 다양성의 조화를 지향해야 하며 외적으로는 우리 문화

의 세계성을 추구해야 할 시점에 와있다. 이러한 당면한 과제와 또 오랜 권위주

의 시대를 지나 진정한 민주화를 향한 개혁과 관련해서 우리의 문화정책이 지향

해야 될 이념적 방향을 알아보자.

첫째, 문화의 영역에서 활동하면서 지금까지 분열되어 있던 세력간의 공동의

토대는 우선 문화가 어느 영역보다도 우선 되어야 한다는 주장에서 만날 수 있

도록 정책을 펴야 한다. 문화의 영역에서 공동의 이념적 토대를 갖는 것은 현재

- 126 -



로서는 가능하지 않을 것이나, 문화의 영역을 궁극적인 통합의 장으로 생각하도

록 된다면 그것으로서 어느 정도의 이념적 기초는 세워진 셈이 될 것이다. 비판

세력들은 한때 경제결정론의 입장에서 문화를 도구적으로 바라본 적이 있으며

그 점이 소위 보수세력에게는 함께할 수 없는 이념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비

판세력도 이런 입장을 상당히 수정했을 뿐 아니라 삶의 총체로서 문화를 강조하

는 만큼 앞으로 문화의 우위성은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그리고 여러 담론의 장

소를 마련해서 비판세력사이에서 '문화우위의 입장'을 확고하게 표명하도록 하

는 정책이 필요하다. 소위 보수적이라 불리우는 입장 역시 타 영역에 대한 문화

의 절대적 우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경제발전을 위한, 혹은 사회통합을 위한

좋은 도구로서 문화를 주장한다든지, 혹은 여러 영역가운데 중요한 부분으로서

문화를 주장한다는 것은 대단히 나약한 문화인식이다. 인간의 삶과 사회 및 세계

에 대한 인식은 곧 문화로부터 시작한다는 사고가 필요하다. 더불어 과거의 권

위주의적 정부 하에서 부당한 정치권력의 부당한 권위를 수용한 것은 민족문화의

보존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밝힐 필요가 있다. 공감대형성의 시작은 구체적인

반성에서 시작하는 것임을 잊으면 안된다.

둘째, 정부의 문화정책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는 주장과 정부의 문화정

책의 이념사이에는 '문화민주주의'차원에서 공유되는 부분이 있다. 예를들어 계

급계층에 따른 문화적 차별의 철폐, 지역적 차별성의 극복, 문화향수의 민주화등

은 정부의 문화정책에서 수차에 걸쳐 지적되었던 부분이다. 따라서 문화의 민주

주의화는 공통의 이념적 토대로 계속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문화창달 5개년계획을 보면 문화의 민주화와 국제화를 강조함과 더불어

사업계획의 제 1순위에 '민족정기의 확립'을 설정해 놓았다. 이 부분은 사업계획

으로서만이 아니라 문화정책의 이념적 기조로서 다루어진다면 지난 문화정책의

역사에 비추어보아 우리의 이념적 분열을 통합시킬 수 있는 지향점으로 손색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강조한 대로 민족개념에 대한 이해가 매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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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만큼 문화정책을 주도하는 입장에서 '민족과 민족문화'를 주제로 다양한 사회

집단 사이에서의 담론을 통해 공동의 이해를 도출해 내는 것이 절대로 필요하다

고 하겠다. 계급투쟁의 의미가 사라지고 있는 세계사적 전환기에서 '민족'개념을

중심으로한 접근은 필수불가결하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민족과 민족

문화에 대한 이념적 공통성을 창출해 내는 것이다. 반봉건 반제국주의를 토대로

민족이념을 형성하는 것도 계몽적인 차원에서는 필요하겠지만, 더욱 시급한 것

은 우리가 삶속에서 민족이라는 동질성을 느낄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파악해 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당연시되어 물을 필요조차 없는 것

처럼 보이는 우리에게 공통적인 인식의 대상으로서 '민족문화'는 과연 어떤 것인

지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비판세력이 주장하는 반봉건, 반제국주의에 바탕을 두고있는 '민족'개념

은 '신한국 문화창달 5개년계획'에서 중앙청건물 철거와 동학 100주년기념사업

과 같은 계획과 많은 부분이 맞아떨어지고 있다. 이 점은 분명히 좌우를 막론

하고 민족주의적 이념지향의 세력에게 환영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민예총등 비

판세력에서 이미 박제된 전통문화의 계승 혹은 민족문화의 전승이라는 이름하에

봉건적 잔재의 수용과 같은 문제제기가 있었으며, 따라서 일제잔재의 청산과 군

사문화의 청산에서 새로운 민족문화의 정체성이 확립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더

불어 경복궁 복원과 같은 문제는 봉건에로의 복고로 보고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민족개념이란 이성적 판단의 차원에서보다는 감성적으로 일체감을 형성시킬 수

있는 차원에서 정체성이 형성되므로 역사와의 단절만이 최우선적이지는 않다.

따라서 이 시점의 문화정책은 이념적으로 과거와 미래를 이어주면서 새로운 이

념을 토대로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전통문화를 강조하되 그

것은 민주화를 향한 토대의 의미로서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과거의 문화정책이

지향한 이념이 현실에서 성공적으로 구현되지 못한 것은 이와 관련해서 좋은 교

훈이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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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문화산업은 과거보다 훨씬 비중있게 다루어지고 강조될 것이다. 그러

나 그것이 경제를 위해 문화의 영역이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강조된다

면 문화정책으로서의 의미는 반감할 것이다. 이 부분은 이념적 충돌이 비교적

적고 고도의 자본주의적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영역이므로 정치적으로 편안하게

다루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으로서의 문화영역에서도 예외없이 특

정한 문화권의 이념을 전파하려는 의도가 의식적이던지 무의식적이던 지간에 숨

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비판적인 입장에 따르면 '자본주의의 지배

하에서 상품의 논리는 거대 문화산업의 발흥과 함께 문화를 물신성의 주요한 품

목으로 변질시켰으며, 그리하여 이제 문화는 자본이 원하는 삶의 양식을 감염시

키기 위한 가장 부드럽고도 가장 효과적인 무기로서 역기능을 떠맡고 있는것으

로 인식하고 있다. 문화정책으로서 문화산업에 대한 접근은 그러므로 한편으로

는 고부가가치 창출의 산업으로 인식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민족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장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자본주의의 논리에서 인간성과 민

족문화가 손상당할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 민예총과 같

은 세력의 비판적이며 동시에 건설적인 기능은 평가되어야 한다. 여섯째, 향후

우리의 문화정책이 적극적 문화정책을 지향한다면 정신문화의 영역에서부터 문

화산업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다. 문화

정책의 담당영역과 부서가 지금과 같이 분산되어서는 효율적인 국가의 문화정책

을 기획 및 시행하고 또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정책기구들은 조직적으

로 영역에 따라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정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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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문화이론의 조류와 쟁점

—포스트모더니즘이 미친 문화이론적 파장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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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문화이론적 파장과 쟁점

1. 모더니즘—포스트모더니즘, 모더니티—포스트모더니티 : 단절인가 지속인가?

2. 포스트모더니즘의 문화현상에 대한 정치적 평가방향

Ⅴ. 맺음말 : 포스트모더니즘 문화에 대한 비판적 인식

Ⅰ .머 리 말

케임브리지대학의 석좌교수로 있는 문화사회 학자 테리 이글턴 (Terry Eagleton)

은, 최근에 어느 사업가가 미국 전역의 대학으로 "대학 내부에 사악한 적이 새

로이 출현했다"는 편지를 보내 경고하고 "우리들이 피자 주문 배달보다도 더 발

리 이 적과 싸울 강연자를 대학으로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다는, 일화를 소개한

바 있다. 물론 이 새로운 적은 포스트모더니즘과 해체주의였지만 이글턴은 방위

* 연세대 사회학과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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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을 보내주겠다던 이들 사업가들이 적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덧붙이고 있다. 39)

그러나 정체가 대단히 모호했던 바로 '그들의 새로운 적'은 이제 '해체' (decon-

struction)의 그림자를 넓게 드리우며 이 시대의 문화적 흐름 속에 재빨리 편입

되어 새로운 '문화적 지배소' (cultural dominant)를 이루게 되었다. 40)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1848년에 작성한 『공산당 선언』의 첫머리를 패로디화하여 "포스트모

더니즘이라는 유령이 지금 유런을 배회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1981년

10월 프랑스의 (르 몽드)(Le Monde)지의 데카당스' (Décadence)라는 제목아래

실린 이후41) 이제 10여년이 지난 지금, 포스트모더니즘은 막연하나마 월리엄즈

(Raymond Williams)가 지적한 이른바 '느낌의 구조' (structures of feeling)42)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데 이의를 제기하기는 힘들게 되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랭카

스터대학의 사회학자 라쉬(Scott Lash)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조류가 하나의 문

화적 패러다임을 형성하며 새로운 '表意體制' ( regime of signification)를 만들어

냈다고까지 주장하기도 하였다. 43)

39) 테리 이글턴, "포스트모더니즘에 있어서의 정치적 갈등", 『외국문학』, 35호(1993년 여
름), 231-232쪽.

40) 이 개념은 제임슨(Frederic Jameson)이 - 어떤 특정한 문예상의, 예술상의 스타일이
라기 보다는 - '매우 다양한 종류의 문화적 충동들이 빚어내는 새롭고 체계적인 문화
적 규범과 그것의 재생산'이라는 의미로 사용한 것이다. Frederic Jameson, "The Cul-
tural Logic of Late Capita lism", Frederic Jameson, 』Postmodernism or The Cultura l
Logic of Late Capita lism(Durham: Duke Univers ity Press , 1991), 4-6쪽. 그리고 이
것은 그가 지적하고 있듯이 영국의 문화사회학자 월리엄즈(Raymond Williams)의 '잔
여적 —창발적 문화'의 개념과 관련을 갖고 있다. 따라서 '문화적 지배소'라는 개념이
월리엄즈가 지적한 '효과적-지배적 문화'로 되었다는 것은 물론 아니다. 이러한 월리
엄즈의 개념들은, Raymond Williams , "Base and Superstructure in Marxist Cultural
Theory", New Left Review, 82호(1973), 9쪽과, 레슬리 존슨(wesley Johnson), 『문예
비평사: 매슈 아놀드부터 레이먼드 월리엄즈까지』(윤지관 옮김)(서울: 동아서원,
1984), 287-288쪽을 참조할 것. 원제는 The Cultura l Critics : From Mathew Arnold to
Raymond Williams(1979).

41) Charles Jencks , "What Is Post-Modernism?" Wook-Dong Kim, postmodernism or The Cultura l
ternational Antholo효(Seoul : Hanshin, 1991), 613쪽. 한국에 서 이 내 용은 이 윤희 ,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비판적 고찰", 『사회학연구』, 일곱째책(1992), 242쪽과 김욱동(편저),
『포스트모더니즘의 이해』(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0), IV쪽에 소개된 바 있다.

42) 이것은 월리엄즈가 초기 저작부터 사용하긴 하였으나 그의 The Long Revolution
(Harmondsworth: Penguin, 1971)에서부터 광범위하게 활용한 개념이다.

43) Scott Lash, Sociology of Postmodernism (London & New York: Routledge , 1991/
1990), 172-198쪽. 라쉬는 프랑스 조절학파 경제학(regulation school)에서 활용된
'축적 체제'(regimes of accumulation)라는 개념에서 차용하여 이 '표의 체제'라는 개
념을 사용하고 있다. 윗글, 4쪽을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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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1980년대 말까지만 해도 이러한 포스트모더니즘 문화현상에 대한 사

회학계에서의 이론적 논의는 예술이나 문예 비평, 그리고 심지어는 철학분야에

비해서도 별로 활성화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오히려 사회학계에서는 포스

트모더니즘의 광풍이 안정된 바람결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1990년대에 들어

서서야 비로소 이론적 탐사가 활기를 띠고 시도되고 있는 듯하다. 44) 이러한 사실

은 그 동안 사회학이 전문화된 분과학문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 -엄격히 말

해서 이것은 연구 영역의 축소로 이어진다 -에서 문화의 내재적인 측면들 -주

관적 의미, 예술작품이나 공통경험의 미적 성격, 새로운 정서, 행위, 사고방식의

'자발적 발화상환' (spontaneous combustion) - 이 사회현상의 외적 조건으로 치

부되거나 간과되어 왔다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은 듯하다.

두 가지 이유가 이러한 상황을 뒷받침해주는 근거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사회학과 인류학분야의 글들에서 나타난 문화 개념의 비통일성이 문화

현상에 대한 관심 자체를 방기하게 만들었다는 점이고,45) 다른 하나는 그 동안

미국의 주류 사회학이 객관주의적, 실증주의적 편견에 사로잡혀 문화를 '경질화

·화석화'시켜버림으로써 그것이 갖는 '유연한' 개념적 내용들을 소진시켜버렸다

44) 포스트모더니즘의 문화적 충격에서 벗어나 이를 이론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규명하
려는 시도가 이루어진 것은 서구 사회학계에서도 극히 최근의 일이다. Scott Lash, 윗
글(1991/1990)과, Steven Seiman & David 5. Wagner(엮음), Postmodernism and So-
cia l Theoty : The Debate over Genera l Theory(Cambridge ,Massachusetts : Bas il Black-
well, 1992) 등을 볼 것. 한편, 한국에서도 주로 문학이나 예술 그리고 문예비평분야
에서 일던 포스트모더니즘의 바람이 다소 수그러지고 소수이기는 하나 이제 철학이나

사회학에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글들이 나오고 있다. 문학 및 문예비평분야
의 글로, 김욱동(편저), 『포스트모더니즘의 이해』(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0); 김욱
동,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서울 : 현암사, 1992); 정정호.강내희(편), 『포스트
모더니븜의 쟁점」(서울 : 터, 1991); 권택영(편), 『포스트모더니즘과 文化』 (서울 : 문
예출판사, 1991) 등 다수의 단행본이 있고, 사회학분야의 글로는 김성기, 『포스트모더
니즘과 비판사회과학』(서울 ' 문학과 지성사, 1991); 문화와 사회 연구회(편), 『현대
와 탈현대-전환기의 사회인식과 그 탐색-』(서울 . 사회문화연구소, 1993) 등의 '단행
본이 출간되어 있다. 개별 논문들은 「외국 문학』이나 『세계의 문학』 그리고 「이론』
등의 학술지에 광범위하게 소개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글이 내용상 단행본들과 중복되

기 때문에 소개를 생략하기로 한다.
45) 1988년 7월 독일 브레멘에서 열린 '문화이론에 대한 연구모임'을 통해 미국의 사회학
자 스멜저(N.J . Smelser)는 19세기 말 이래의 논의들을 개념사적으로 정리하고 '문화'
자체에 대한 개념상의 통일을 기하기 힘들다고 지적하고 있다. Neil J . Smelser, "Cul-
ture : Coherent or Incoherent", Richard M nth & Neil J . Smelser(엮음), Theory of
Culture (California : Univers ity of California Press , 1992), 3-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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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46) 결국 월리엄즈가 지적한 바, 문화라는 이름

으로 '예술 및 인문적, 지적 작업'이라는 의미가 '총체적 생활양식'이라는 인류학

적, 사회학적 의미와 수렴, 혼재되어 통용되어 왔고, '예술 및 지적 활동'이 복합

적으로 확장된 현대에 이르러 문화는 모든 '表意的 實踐들' (signifying practic-

es) -곧, 언어에서 예술과 철학을 거쳐 언론, 유행 및 광고에 이르는 실천적 계

기들 -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지만,47) 현실 사회학의 논의 영역에서 문

화의 요소들은 주변적인 위치로 밀려난 셈이다. 그리고 이러한 지적 풍토 속에

서 포스트모더니즘의 문화현상은 '타인의 공단'에 갇혀 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따라서 '포스트모더니즘의 표의 체제'가 이 시대의 중요한 사회문화적 현상 가

운데 하나로 복원되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면 이 '타인의 공간'으로 들어

가는 일은 사회학이 당연히 뒤따라야 할 이론적. 실천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

글도 포스트모더니즘의 문화 현상을 방향타로 감아 그것이 미친 문화이론적 파

장들을 검토함으로써 현대 문화이론들이 일구어 내는 물결들을 헤아려 보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Ⅱ . 포스트모더니즘의 문화현상 : 20세기 未의 表意體制 ?

1. 포스트모더니즘의 개념사 : 개념의 불확정성 또는 불확정성

의 개념화

1960년대 이전에 포스트모더니즘적 발상을 제시했던 선행작업의 소기는 대단

히 많다. 보기로, 영국화가 채프맨(John Watkins Chapman)은 1870년경에 프

랑스의 인상주의 회화보다 더 현대적이고 아방가르드적인 표현형식을 지적하기

46) Eugene Halton, "The Cultic Roots of Culture", Richard Münch & Neil J , Smelser
(엮음), 윗글, 30쪽.

47) Raymond Williams , Kgywords(New York: Oxford Univers ity Press , 1976), 77쪽; 레
이먼드 월리엄즈, 『문화 사회학』(설준규, 송승철 옮김)(서울: 까치, 1984), 11-12쪽
볼 것. 뒷글의 원제는 The Sociology of Culture (New York: Schocken,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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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포스트모던 회화'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이 용어는 1917년 팬비츠(Ru-

dolf Pannwitz)가 지은 「유럽문화의 위기」(Die Krisis der europäischen Kultur)

에서 기존가치의 붕괴와 허무주의를 표현하기 위해서도 사용되었는데, 니체를

따라 그는 군국주의적이고, 민족주의적이며, 엘리트들의 가치를 구현하고자 하

는 새로운 '포스트모던 맨'의 성장을 지적하기도 하였다.48)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포스트모던'이라는 개념은 소머벨(D.C. Somervell)

이 토인비(Arnold Toynbee)가 여섯 권으로 지은 「역사의 연구」(A Study of

History)(1947)를 단행본으로 요약하는 가운데 나타났고, 그후 토인비 자신이

새로이 「역사의 연구」(1954)를 확대 개정하면서 Ⅷ권과 Ⅸ에서 소머벨의 개

념을 받아들이면서 시기구분 범주의 하나로 사용하였다. 곧, 서구의 역사는 '암

혹기' (675-1075), '중세기' (1075-1475), '모던기' (1475-1875), 그리고 '포스

트모던기' (1875년 이후)로 구분되며, 새로운 이행기로서의 '포스트모던기'는 사

회적 안정, 합리주의, 그리고 진보로 특징지워졌던 부르조아 중간계급시대로서

의 '모던기'와 달리 합리주의와 계몽주의의 에토스가 소진되어 무정부주의적이

고 전면적 상대주의가 모습을 드러내는 '고난의 시기'로 묘사된 바 있다.

1957년에는 미국의 文化史家인 로젠버그(Bernard Rosenberg)도 대중사회의

도래에 의한 생활양식의 전면적 변화를 묘사하기 위해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용

어를 사용하였고, 경제학자 드럭커(Peter Drucker)는 같은 해에 '새로운 포스트

모던 세계에 대한 보고서' (A Report on the New Post-Modern World)라는

부제가 붙은 「미래의 경계 지표_(The Landmarks of Tommorrow)라는 책에서 새

로운 상황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드럭커는 모던한 데카르트적 세계관으로부터

새로운 패턴, 목적, 과정을 보여주는 세계관으로 철학적 이동이 이루어지며, 신

기술과 자연에 대한 지배를 바탕으로 후에 이른바 '후기 산업사회론'에서 제시되

는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49) 그리고 이러한 상황 인식은 미국의 사회학자 밀즈

48) Steven Best and Douglas Kellner, Postemodern Theory: Critica l lnterrogations(Lon-
don: Macmillan, 1991), 5-6쪽.

49) 윗글, 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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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 Mills)와 영국의 사학자 배러클러프(Geoffrey Barraclough)에게로 이어

졌으며, 특히 배러클러프는 이러한 '신세계'가 과학과 기술의 혁명적 발전에 의

해, 제3세계 혁명 운동에 대한 신제국주의적 대응방안의 일환으로서, 그리고 개

인주의로부터 대중사회로의 이행의 계기로서, '모던한 역사'와는 상이한 새로운

문화형태를 형성해 가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었다. 50)

그러나 이러한 포스트모던한 사회 및 역사 인식들 -이것은 사실 '포스트모더

니티'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과 달리,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용어가 문

화이론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된 것은 1960년대와 1970년대이다. 물론 1940

년대와 1950년대에도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용어는 건축분야와 시를 비롯한 문

학분야에서 사용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계몽적 합리주의에 대한 반발, 반지성주

의, 그리고 문화가 사회변동을 진전시키리라는 모더니즘적 열정과 희망의 쇠퇴

에 대한 상황인식이 폭넓은 이론적 파장을 일으키게 된 것은 확실히 1960년대

이후의 시기이다. 곧 레빈(Harry Levin)과 슈타이너(George Steiner)의 경우는

새로운 포스트모더니즘적 문화 -반계몽주의, 반인본주의, 반모던 문화 -에 대

해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지만,51) 손탁(Susan Sontag), 퍼

들러(Leslie Fiedler), 핫산(Ihab Hassan)과 같은 학자들은 포스트모더니즘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자신들의 논지를 구축해 갔다.

1900년대 중반이후 손탁은 내용, 의미, 질서에 대한 합리주의적 욕구에 도전

하는 예술 및 문화영역에서의 '새로운 감수성'을 예찬해 왔다. 이 '새로운 감수

성'에 따라 예술가들은 미디어를 혼합하고 키취(Kitsch)와 대중 문화를 그들의

미학적 영역속에 병합시키기 시작했는데, 이 새로운 감수성은 모더니즘보다는

더 다원적이고 덜 심각하며, 덜 도덕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52) 피들러

50) C.W. Mills , The Sociologica l Imagin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1959),
165-166fl, Geoffrey Barraclough, An Introduction to Contempory history(Balti-
more : Penguin, 1964), 9-23쪽.

51) Steven Best and Douglas Kellner, 윗글, 10-12쪽, 레빈, 슈타이너의 입장은, Harry
Levin, Refraction(New York . Oxford Univers ity Press , 1966) ; George Ste iner, In
Bluebeard's Castle (New Haven : Yale Univers ity Press , 1971)을 볼 것.

52) Susan Sontag, Against Interpretation(New York : Deli, 1966/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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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965년에 쓴 "새로운 돌연변종"(The New Mutants)이라는 글에서 프로테

스탄티즘, 빅토리아니즘, 합리주의, 인본주의 등의 전통적 가치를 거부하는 새로

운 '포스트 문화'의 등장을 '새로운 비이성주의'로 묘사하기도 하였다. 53) 피들러

의 입장은 "경계를 넘어라 -간격을 좁혀라"(Cross the Border - Close the Gap)(1967)에

잘 개진되어 있다.

우리는 지난 20년 동안 모더니즘의 임종의 고통과 포스트모더니즘의 출생의 産苦를

겪으며 살아 왔고‥‥ 지금도 여전히 그것을 겪으며 살고 있다. (감수성과 형식에 있어

가장 앞지르고 있으며, 앞으로 이보다 더 새로운 것이 나타난다는 것이 불가능할 것

이라는 전제 아래) 스스로 '모던'이라는 이름으로 자처하던 유형의 문학, 제 1차 세계

대전 직전에 시작되어 제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이르기까지 찬란한 전성기를 맞이했던

유형의 문학은 이제 죽었다. 곧, 고것은 이제 현실이 아니라 역사에 속해 있다. 그것

은 소설의 경우 마르셀 프루스트, 제임스 조이스, 토마스 만의 시대가, 그리고 시의

경우에는 엘리어트, 폴 발레리, 몬탈레, 세페리스의 시대가 끝났음을 의미한다.

그는 새로이 등장한 이 포스트모더니즘의 예술형식에 대해 긍정적인 눈길을

보여주기도 하였는데, 포스트모더니즘은 문예 및 문화적 전통의 붕괴에 대해 긍

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아방가르드와 모더니즘 소설의 사망을 주장하고 예술가

와 청중, 비평가와 일반인 사이의 '간격의 소멸'을 강조하며, 형식주의와 리얼리

즘, 지식인 취향의 가식을 배격하는 공통의 認識素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54)

한편, 문학이론으로서의 포스트모더니즘의 확산에 가장 기여한 학자였던 핫산

은 1970년대 이래의 자신의 연구를 정리하여 포스트모더니즘을 산업 자본주의

와 서구적 가치로부터의 '결정적인 역사적 변환'으로 규정한다. 새로운 '반문학,'

53) Les lie Fiddler, "The New Mutants", The Collected Essays of Les lie Fiedler, Ⅱ권(New
York : Ste in and Day, 1971/ 1977), 379-400쪽.

54) Les lie Fiedler, "Cross the Border - Close the Gap", The Collected Essays of Les lie
Fiedler, Ⅱ권(New York : Ste in and Day, 1971/ 1977), 특히 270쪽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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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의 문학'으로 포상되는 포스트모더니즘은 서구사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변화

의 징후군으로서 '서구적 자아와 서구문명 일반에 대한 반감'을 표현해 준다는

것이다. 55) 물론 벨머(Albrecht Wellmer)가 지적하듯이 언어와 사유 및 세계를

획일화하는 '논증적 사유의 폭력'에 대한 저항이 바로 포스트모더니즘적 '사유'

의 핵심이기 때문에56)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개념정의가 거의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지만 핫산은 이것을 '불화정성' (indeterminancies) -모호성, 단절, 이단,

다원주의, 무작위, 탈형상화 등 -과 '보편 내재성' (immanence) -와해, 해체,

탈중심화, 탈구성, 탈정당화 등 -의 두 가지 경향이 빚어내는 '의미론적으로 불

안정한 개념들의 집합'으로 규정하여 '불확정성에 대한 개념화'를 시도하기도 하

였던 것이다. 57) 또한 그가 지목한 포스트모더니즘론자들은 무려 58명에 달하지

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다수의 연관된 문화적 경향들, 하나의 성좌를 이

루는 가치들(a constellation of values), 그리고 절차와 태도에 관한 하나의 레

퍼토리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그가 모더니즘과 뚜렷이 구별하여

그 성격을 밝힌 포스트모더니즘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추상적인 형태로 제시되

고 있다. 58)

모더니즘 :

낭만주의/상징주의, 형식(연속적, 폐쇄적), 목적, 의도, 계급 질서, 통제/ 로고스,

예술 대상/완성된 작품, 거리, 창조/총체화, 종합, 존재, 집중화, 장르/경계, 의미

론, 계열 관계, 종속적 구문, 은유,· 선별, 뿌리/깊이, 해석/독서, 기의(signified),

읽을 수 있음, 내러티브/장대한 사건, 전체 제어 부호, 증후, 유형, 男 중심, 편

55) Ihab Hassan, Postmodern Thrn : Essays in Posremodern Theory and Culture(New York
:Columbus , 1987), 5쪽. 1970년대의 글로, The Dismemberment of Orpheus : Toward
a Postemodern Literature(madison University of Wiscons in Press , 1971)과 Right
Promethea Fire(Urbana : Univers ity of illinois Press , 1979)가 있다.

56) 알브레히트 벨머(Albrecht Wellmer),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변증법』(이주
동.안성찬 옮김)(서울 :논진, 1990), "역자 서분", 13쪽; 이윤희, 윗글, 244쪽 볼 것.

57) Ihab Hassan, "Toward a Concept of Postmodernism", Postmodern Thrn : Essays in
Postmodern Theory and Culture(New York : Columbus , 1987) 볼 것.

58) 윗글, 91-92쪽.

- 140 -



집증, 기원/원인, 聖父, 형이상학, 확정성, 초월성.

포스트모더니즘 :

메타피직스/다다이즘, 반형식(분열적, 개방적), 유희, 우연, 무질서, 소모/ 침묵,

과정/공연/해프닝, 참여, 탈창조/해케, 대조, 부재, 분산화, 텍스트/상호 텍스트,

수사학, 결합 관계, 병렬적 구문, 환유, 조합, 莖/표층, 반해석/오독, 기표(sis-

nifier), 쓸 수 있음, 반내러티브/사소한 사건, 개인 방언, 욕망, 돌연변이, 다형의

/양성의, 정신분열증, 差延/흔적, 聖靈, 아이러니, 불확정성, 내재성.

물론 이러한 '개념의 불확정성'을 그 내용으로 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불확정

성에 대한 개념화가 사실 모순적이기는 하지만,59) 핫산의 개념화 시도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비교적 중요한 단초가 된다는 사실임에는 틀

림이 없을 것이다.

2. 포스트모더니즘의 문화와 그 출현배경 : 발생론적 쟁점

포스트모더니즘의 발생론적 기원에 대해서 콜롬비아 대학의 독문학자 안드레

아스 후이센(Andreas Huyssen)은 그것이 1960년대 미국에서 출현했다고 지적

한 바 있다.60)

1960년대 미국의 포스트모더니즘은, 전시대의 본격 모더니즘의 어떤 견해들을 부정

하고 비판하며 1920년대 유럽의 역사적 아방가르드61)의 유산을 소생시키고 거기에다

59) 이에 대해서는, 金旭東, 「포스트모더니즘의 이론」(서울 :民音社, 1992), 104-111쪽
볼 것.

60) 안드레아스 후이센, "포스트모더니즘의 이상 정립을 위해", 정정호·강내희(편), 『오
스트모더니즘론』(서을 : 터, 1989), 263-351쪽과 정정호, "영·미에서의 포스트모더
니즘 논의의 전개", 『외국 문학』, 21호(1989년 겨울), 17족, 그리고 Andreas
Huyssen "Mapping the Postmodern," Wook-Dong Kim, 윗글, 83쪽 볼 것.

61) 뷔르거(Peter Bürger)에 따르면 역사적 아방가르드에는 20세기 초에 낭만주의에 반
기를 들고 출현했던 다다이즘(Dadaism)과 초기의 초현실주의(surrealism) 뿐만 아니

- 141 -



뒤샹, 케이지, 워흘을 축으로 하는 후기 산업사회의 대중 문화적인 미국적 형식을 접

목시키려 했다. 곧 1950년대 중반 이후의 문학과 문화, 예술에서는 추상 표현주의,

고전적 모더니즘 문학의 지배에 대항하는 라우센버그, 야스퍼 존스, 케루악, 긴즈버

그, 버러스, 라셀미와 새세대 예술가들의 반란이 야기되었다.

후이센이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뒤샹(Marcel Duchamp)은

'우연 조작법'으로 명성을 떨쳤고, 케이지(John Cage)는 뒤샹과 앙토넨 아르토

(Antonin Artaud)의 연극이론 및 禪 사상가 후앙-포(Huang-po)의 '비측정

의 원리' 등에서 영감을 받아 미래주의(특히 야수파나 소음 음악)의 전위적 특

성과 다다이즘을 종합하여 해프닝 ·이벤트·플럭서스 등의 범주를 창조해냈다. )

리도 앤디 워홀(Andy Warhol)은 극적인 사건을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의

유도적인 시선을 거부함으로써 미묘한 의식의 흐름을 통과하여 보여진 세계를

포착하려 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확실히 이들은 미국 포스트모더니즘의 핵

심축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62)

그런데 왜 미국이 발생론적 시원점이며, 왜 1960년대가 지적되고 있는가? 후

이센은 그 이유를 "우상파괴주의(iconoclasm)로서, 현대사회에서의 예술의 존재

론적 지위에 대한 성찰적 탐사로서, 그리고 또다른 삶을 향해 전진하는 시도로

서의 예술적 아방가르드주의의 에토스가 1960년대의 미국에서는 유럽에서와 달

리 문화적으로 소진되지 않았기 때문"63)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더구나 그는 "20

세기의 일상생황을 변모시키는 데 성공한 것은 아방가르드가 아니라 '문화산업'

이었다"고 지적함으로써,64) 자본주의적 문화 산업이 숨겨온 상업성의 내용을 폭

라 혁명 이후의 러시아 아방가르드가 포함된다. Peter Burger, Theory of Avantgarde
(Minneapolis :Univers ity of Minnesota Press , 1984)를 볼 것.

62) 이들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는 권택영(편),『포스트모더니즘과 문화』에 실린 호버만
(J . Hoberman)의 "후기 아방가르드 영화", 334-335쪽과 샐리 베인스(Sally Banes)
의 "포스트모던 댄스의 기원", 364쪽을 볼 것.

63) Andreas Huyssen, 윗글(1991), 89-90쪽.
64) Andreas Huyssen, "The Search for Tradition : Avant- Grade and Postmodernism

in the 1970s", New German Critique , 22호(1981년 겨울), 23-40쪽. J . Hoberman,
윗글, 331쪽에서 되따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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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하고 이를 해체하려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도는 가장 문화산업이 번창하였으

면서도 '전통에 대한 반항의 에토스'를 가장 많이 유지하고 있던 미국에서 시도

될 가능성이 높았다고 보았던 것이다.

미국의 사회학자 터드 기트린(Todd Gitlin)도 미국 시원론에 동조하고 있는

데, 그는 후이센과는 달리 베트남전 이후, 신좌파의 출현 이후, 히피 이후, 워터

게이트 이후의 문화적 무력감 -곧 역사의 파열과 신념과 정열의 소진 - 이 도

덕과 질서, 그리고 진보에 대한 전통적 신념의 상실과 이어지면서 포스트모더

니즘의 출현을 가능케 하였다고 본다. 그리고 이것은 다민족 문화를 바탕으로

한 통속적 문화민주주의와 친화력을 갖고 1960년대 이후에 출현하였다는 것이

다. 65)

한편 미국의 주요 포스트모더니즘 문화이론가들 가운데 한 사람인 이합 핫산

(Ihab Hassan)은 포스트모더니즘 문화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현상이라고 지적하여 후이센이나 기트린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

다. 물론 그는 포스트모더니즘의 발단이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1939년 가을 경

- 이 시기는 베케트(Beckett)의 「머피」와 후기 조이스(James Joyce)의 「피네

건의 經夜」가 출판된 시기이다 -이어서 구시대의 작가들도 포스트모더니즘으

로 분류될 수 있다고 다소 조심스럽게 지적하기도 하였다. 66) 그러나 "이러한 변

화는 새로운 전달매체와 기술혁신으로 확산되고 점증적으로 국가간의 ·상호작용

과 상호의존이 증가함에 따라 더욱 강화되어 전세계적으로 우리들에게 엄습해오

는 문제가 되었다"라고 언급함으로써 포스트모더니즘 확산의 사회적 조건이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조성되었다고 보았던 것이다. 67)

65) Todd Gitlin "Hip-Deep in Post-mordernism", The New York Times Book Review, 1988년 11
월 6일, 3쪽, 35-36쪽. 이 내용은 정정호, 윗글, 18-19쪽에 요약되어 소개되고 있다.

66) Ihab Hassan, 윗글, 62-63쪽과 金旭東, 『포스트모더니즘의 이론 :문학/ 예술/ 문
화』(서울 : 民音社, 1992), 26-27쪽. 해밀톤(William Hamilton)등의 이론가는 모더니
즘의 거장 엘리어트(T.S , Eliot)의 사망일인 1965년 1월 4일이 포스트모더니즘의 시
원이라고 인식한다고 한다.

67) 이합 핫산, "한국어판에 붙이는 원저자 서문", 정정호(편역), 『포스트모더니즘 : 이합
핫산의 문화 및 문학이론』(서울 : 종로서적, 1985년), 정정호, 윗글, 20쪽에서 되따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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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건축학자 젱크스(Charles Jencks)도 모더니즘으로부터 출발하여 대략

1960년대에 새로운 조류를 형성하던 팝 아트, 하이퍼리얼리즘, 포토 리얼리즘,

알레고리적. 정치적 리얼리즘, 뉴 아미지 페인팅, 트랑스아방가르디아(La Trans-

avanguardia), 신표현주의 등의 운동이 포스트모던 아트로 이어졌다고 지적한

다. 68)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른 분야와 달리 건축분야 -건축은 다른 분야

에 비해 일상적인 삶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에서는 모더니즘과 포스트모

더니즘 사이의 단절이 분명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것을 상징하는

' 1972년 7월 15일 오후 3시 32분'의 한 사건을 거론한다. 69)

1972년 세인트 루이스의 프루이트-이고에(Pruitt-lgoe)에서 판형의 주거용 건물들

이 의도적으로 폭파되었다. 1970년대 중반 경에 가서 이들 건물의 폭파 사건은 모더

니스트적인 건축방법들의 실패에 대해서 논의할 때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곤 했다.

‥‥사회문제들에 대한 기술적 해결책을 제공했던 현대건축과 진보 이데올로기의 '사

망'은 모든 사람들에 의해 생생하게 목도되었다.

확실히 일본계 건축가 야마사키 미노루가 설계했던, 모더니즘을 대표하는 이

건물의 파괴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출발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주는 중요한 사건임

에 틀림이 없다.

여기서 1960년대에 발아하기 시작한 포스트모더니즘이 1970년대 초에 싹텄다

는 사실을 젱크스가 지적한 이유는 핫산이 본 바와 마찬가지로 정보매체의 급격

한 확산이 이 시기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다.

젱크스는 핫산의 논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곧 정보매체의 확산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 자본주의국들이 1960년대에 성장의 한계를 경험하면서 정보

와 기술의 독점을 바탕으로 후발 자본주의국들을 통제할 필요성이 증대되었기

68) Charles Jencks , 윗글, 621쪽.
69) 윗글, 616-6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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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70)

마르크스주의자인 테리 이글턴도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개념 규정은 명확히

하지 않고 있지만 그는 극히 단정적인 어조로 "1972년 7월 15일 3시 32분에

포스트모더니즘은 시작되었다"라고 젱크스의 주장을 되풀이한다. 71) 그가 '한 모

더니즘적 건축물의 파괴'를 상징적 준거틀로 삼아 포스트모더니즘의 출현에 대

해 이러한 단언을 내린 이유는 "1970년초 혹은 중반에 '첨단 자본주의'의 최초

의 전 지구적 위기국면이 닥쳤으며 1960년대는 1970년 초반에 일어난 자본주의

의 엄청난 구조상의 위기로 종말을 고하였다"72)라는 지적에서 볼 수 있듯이 마

르크스주의적 집착때문이었던 듯하다. 물론 그의 집착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의

전개과정과 포스트모더니즘을 연결짓고자 한 그의 의도가 전혀 근거가 없는 것

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가 경제적 생산관계와 문화적 상부구조를 지나치게 일원

적으로 연결지으려 한다는 인상을 구는 것은 사실이다.

하비(David Harvey)도 1970년대에 포스트모더니즘의 문화현상이 확산된 배경

을 조절학파가 지적하는 자본주의의 구조변화와 연결지우려 한다. 곧 소비 극범의

사회화를 바탕으로 대량생산 -대량소비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규모의 경제' (econ-

oxy of scale), 즉 소품종 대량생산 체제를 가능케했던 '포드주의적 축적체제'가

1960년대 말-1970년대 초에 구조적 과잉용량임이 드러나고 새로이 '유연적 전문

화'에 바탕을 둔 '범위 의 경제' (economy of scope)가 시작되면서 73) 포스트모더니즘

문화의 경제적 조건을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글턴과 달리 자본주의

70) 윗글, 646쪽 볼 것.
71) 그는 포스트모더니즘이 모더니즘으로부터는 파편적이고 분열적인 자아를 유산으로 물려
받았으나 그로부터 모든 '비판적 거리'를 제거시켜 버렸으며, 아방가르드부터는 예술을 사회
생활 속으로 융해시키고, 전통을 거부하며 고급문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받아들이고 있으나
이것을 모더니즘의 비정치적 충동과 교차시키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Terry Eagleton,
"Capita lism, Modernism and Postmodernism", Wook-Dong Kim(엮음), 윗 글,438쪽. 그러나
정의를 유보하는 대신에 그는 "무작위적이고 임의적이며, 반엘리트적이고 민중적이며 ,
불확정적이고 절충주의적이며 , 단편적이고 패로디적이며 , 거칠고 유희적이며 , 표피적
이고 순간적, 즉각적이며‥‥ 어쩌면 이런 식으로 하루종일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지적으로 포스트모더니즘의 성격을 묘사하고 있다. 테리 이글턴 , 윗글(1993), 214-215쪽.

72) 윗글, 227-228쪽.
73)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박 희, "과학기술혁명과 현대의 자본주의", 「사회과학논총 」

(서원대 사회과학연구소), 제3집(1990), 313-342쪽을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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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축적체제의 변화가 초래한 '시간과 공간의 압축'이라는 사회적 조건의 변화와 관

련지어 포스트모더니즘의 확산현상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보다 사회학적이다.74)

먼저 그는 유연적 축적체계가 시간 지평의 붕괴감을 연출해 내는 데 기여했다

고 본다. 이는 제조품의 새로운 생산 및 소비형태 - 이는 생산공정과 조직수조

의 지리적 분산과 이동을 통해 이루어진다 -와 관련될 뿐만 아니라, 유행의 창

출, 취향이나 기호(preference)의 조작 등을 통해 이미지 자체의 상품화를 이루

고 이미지의 복제 및 판매를 통해 자본순환을 가속화하려는 새로운 축적 전략의

결과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교통과 통신망의 확충을 기반으로 하여 공간의

압축이 이루어지고 대중매체의 지배가 '내파적 집중' (imploding centralization)

의 단계에 접어들게 됨으로써 포스트모더니즘적인 새로운 문화상품 -복제된 이

미지 -의 광범위한 소비를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75)

결국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포스트모더니즘의 발생론적 기원에 대한 설

명은 후이센, 기트린, 핫산, 젱크스, 이글턴, 하비 등의 논의에서 다소 편차가 나

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편차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포스트모

더니즘은 모더니즘의 에토스가 소진되어 가고 있었던 1960년대에 그 이전의 반

모더니즘적 문화흐름들이 집결되어 하나의 성좌를 이루어 내면서 1970년대의

사회적 조건의 변화와 더불어 확산되었다고 종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포스트모더니즘의 인식세계는 사실 그것이 발생했던 미국에서

라기 보다는 유럽, 특히 프랑스에서의 사회학적 철학적 이론화 작업을 통해 더

내용이 체계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실체

74) David Harvey, rife condition of Posremodernism(Cambridge:Bas il Blackwell, 1989), 147
쪽. 하비에 대한 우리말 논의는, 주은우, "현대 자본주의의 변화와 포스트모더니즘 -하비의
논의와 사회학적 접근의 모색 - ", 문화와 사회 연구회(편), 윗글, 69-99쪽을 볼 것. 물론
'시간-공간의 압축' 개념은 안토니 기든스(Anthony Giddens)에 의해 이미 지적된 바 있다.
그러나 뒤에 논의 하겠지만 그는 이러한 상관이 '포스트모더니티'의 결과가 아니라
'모더니티'가 급회전된 결과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고 현재의 이러한 급진성을 폭주하는
'크리슈나의 수레'에 비유한다. 이에 관해서는, Anthony Giddens , 『포스트모더니티』
(이윤희· 이현회 옮김)(서울 : 민영사/한국사회학연구소, 1992년)를 볼 것.

75) David Harvey, 윗글, 286-296쪽과 주은우, 윗글, 91-92쪽을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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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보다 접근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프랑스의 포스트구조주의와 해체주의의 전

통, 그리고 그것에 영향을 받은 후 그 내용이 더 풍부해진 포스트모더니즘으로

의 이론적 선회과정을 더듬어 보기로 한다.

Ⅲ . 문화 이론적 지평의 확충 :

포스트구조주의와 포스트모던으로의 선회

1. 구조주의와 포스트구조주의의 논리체계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보면 포스트모더니즘은 계몽적 이성에 대잔 반발

과 비이성주의에 상당히 근접해 있다고 할 수 있다. 곧 데카르트(Descartes)가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Cogito ergo sum)76)라고 선언함으써 확립

되기 시작한 '계몽주의적 이성'에 대해 암묵적으로 거부하는 반발의식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언저리에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포스트모더니즘의 인식 체

계는 니체(Nietzsche)를 모태로 하여 성장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포스트모더니

즘의 전도사 핫산도 니체를 포스트모더니즘의 선구자로 인식하여 그의 철학체계

를 (a) 인간의 탈중심화, (b) 새로운 것의 활력, (c) 해석학, (d) 이성의 탈신격화,

(e) 통일성의 거부, (f) 주체의 공허성, (g) 사실과 허구의 균형, (h) 언어의 한계

성, (i) 허구로서의 사도, (j) 기원의 부정, (k) 가치의 에네르기학, (i)우연적 예술

과 형이상학적 유희, (m) 시작과 종말의 붕괴로 정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77)

실제로 니체는 진리와 개념, 그리고 논리적 -논증적 사유에 대한 거부를 다음

76) 원래 'ergo'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삼단논법적인 부사 형식을 띠고 있지만, '생각'
과 '존재'는 '나' 속에서 일치하는 동일성의 형식으로 이해되어 왔다. 따라서 칸트가
동어반복적 진술이라고 불렸던 이 선언은 사실 '이성적 사유'와 '존재'가 근원적으로
하나일 뿐만 아니라 - 신이 아니라 - 인간이 주체로 확립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성적 사유'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김상봉, "어떤 의미에서
생각과 있음은 나 속에서 하나인가? - 칸트의 최후 유고에서 나타난 'Se lbstsetzung'
에 대하여 - " 『현상과 인식』, 58호(1993년 여름 · 가을호)를 볼 것,

77) Ihab Hassan, "Culture , Indeterminancy, and Immanence . Margins of the (postmodern)
Age", 윗글(Postmodern Turn),48-49w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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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78)

진리란 무엇인가? 움직이는 은유, 환유, 그리고 의인법의 군대이다. 진리는 우리가 그

것이 환상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환상이다‥‥그 포면 이 지워져 이제 더이상

동전이 아니라 단지 금속으로만 보여지는 동전이다.

물론 이러한 '진리에의 의지'가 표출되는 이유는 그것이 '권력에의 의지'와 연

결되기 때문이다. 곧 지식에의 욕구는 소유와 정복을 위한 '권력에의 의지'와 연

결되어 있는 것이다. 1913년에 『니체의 자극』(Der Impuls Nietzsche)을 쓴 블

로흐(E. Block)도 다음과 같이 말한다. 79)

니체의 작업은 거의 전적으로, 차갑고 비(非)디오니소스적이고 비(非)신화적인 인간

에 대한 투쟁이며‥‥‥과학적' 진리 일반의 현존 가치와 진실성에 대항하는 투쟁이다.

‥‥사실상 이 말은 세계를 단순히 개념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다.

설령 그에 따라 인간이 변화되리라는 목적만을 위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렇다. 여기

에서는 자연의 광휘로서의 또다른 독자성이 요구되며, 그리고 세계는 근세사에서 두

번째 맞이하는 위험한 시기에 과학적인 지성을 위한 단순한 수수께끼 놀이이기를 중

단해 버렸다.

따라서 니체의 과업은 '진리의 탈'을 쓴 권력에 대한 투쟁이며 동시에 '이성

중심주의'에 대한 투쟁이기도 하였던 것이다.

78) Nietzsche , "On Truth and Falsity in their Ultramoral Sense", 0. Levy(엮음), The
Complete Worts of Friedrich Nietzsche (New York, 1964), 마단 사럽(Madan Sarup)
외(지음), 『데리다와 푸꼬,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임헌규 편역)(서울 : 인간사랑,
1991/ 1992), 39쪽에서 되따옴.

79) E. Bloch, Durch die Wüste : Frühe Kritische Aufsätze (Frankfurt 4. M.,1964),107쪽
아래. 안드리아스 게되(Andras Geob), "왜 마르크스 아니면 니체인가?" 안드리아스
게되 외(지음), 『포스트모더니즘의 도전』(김경연 ·윤종석 편역)(서울 : 다민, 1992),
16쪽에 서 되 따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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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러한 반지성주의, 반이성주의의 전통에서 강조되었던 이성적 주체에

대한 반발은 프랑스에서 구조주의라는 이름으로 되풀이된다. 구조주의는 인류학

자 레비 스트로스(Lfvi-Strauss), 프로이드학파의 정신분석학자 라깡(Lacan),

마르크스주의자 알뛰세르(L. Althusser) 등으로 연결되어 다양한 이론적 형태로

논의가 전개되었지만,80) 이들의 논의에서 주체는 단순히 언어, 문화, 또는 무의

식의 효과로서만 의의를 갖는 것으로 폐기되고 급진적으로 탈중심화되고 만다.

구조주의에서 주체는 특히 언어 자체 내에서의 관계로 구성되며 따라서 주관성

은 사회적, 언어학적 구성물로 인식되었는데, 왜냐하면 개인 주체에 의한 언어의

특수한 구사방식, 곧 '파롤' (parole)은 언어 자체의 체계, 곧 '랑그' (langue)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구조주의적 인식은 언어학자 소쉬르(Fer-

dinand do Saussure) -그 자신은 구조주의자에 속하는지를 알지 못했다-의

언어 이론에 뿌리를 두고 있다. 소쉬르에 의하면 언어적 기호(linguistic sign)는

음성적 -시각적 요소인 '기로' (signifier)와 개념적 구성물인 '기의' (signified)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둘 사이에 자연적 연계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이 둘은 상황

적합적인 문화적 지정(contingent cultural designation)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

다는 것이다. 따라서 언어는 자의적인 것피 된다. 81)

그러나 이러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구조주의에서 言述(speech)은 세계에 현존

성을 부여해주며, 언어적 기호는 그 '지시대상' (referent)과 자연적이고 직접적

인 대응관계를 맺는 것으로, 그리고 '기포'와 '기의'는 서로 안정적인 관계를 맺

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바로 이 점에서 포스트구조주의는 구조주의와 인식을

달리한다. 곧 포스트구조주의자들에 따르면 구조주의는 토대, 진리, 객관성, 즉

정성 등과의 투쟁을 외치면서도 문화연구의 과학적 기초를 세우려 했다는 것이

다. 더구나 포스트구조주의는 구조주의가 정신구조를 불변의 것, 보편적 구조를

80) 이들에 대한 논의는 지면상 생략하기로 한다. 상세한 논의를 위해서 에디츠 쿠르츠
웨일(Edith Kurzweil), 『구조주의의 시대 ' 레비-스트로스에서 푸꼬까지』(이광래 옮
김)(서울 :종로서적, 1984) 볼 것, 원제는 The Age of Structuralism, Lévi-Strauss
to Foucault (1980).

81) Steven Best and Douglas Kellner, 윗글, 19-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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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 것으로 인식하여 역사성의 공간을 배제해 버리고 말았다고 비판하기도 한

다.82))

포스트구조주의자 중의 한 사람으로 꼽히는 데리다(J. Derrida)83)도 '기표'와

'기의'의 대응 관계를 부정한다. 곧 '기의'는 모든 '기표'의 연쇄를 다라 散種되어

있으며, 의미는 어떤 하나의 기호에 완전히 현존되어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따

라서 그는 개념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한 하이데거(Martin Heidegger)의 방

법론적 전략, 곧 '부적절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낱

말을 사용하는 동시에 그것에 삭제 표시를 하는 방식을 차용한다. '말소 하에

둠' (sours rature)이라는 개념이 그것이다.

한편 이러한 인식방법론은 그가 '형이상학'이라고 비판한 서구의 철학적 전통

에 대한 반발이기도 하다. 곧 '초월적 기의' (transcendental signified)나 절대적

진리는 하나의 환상이고 자취이며 또한 대체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고정된 진리

나 목적, 그리고 절대가 현존한다는 믿음은 허구라는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러

한 서구 철학의 편견은 인간이 즉각적으로 자신의 의미를 창출.표현할 수 있으

며, 자기 자신을 완전히 이해하는 동시에 자기 내면의 투명한 매개자로서, 언어

를 지배할 수 있다는 '음성 중심주의' (phonocentrism)에서 비롯될 뿐 아니라 경

험의 토대로서 작용할 궁극적인 '로고스' , '현존' , '본질' , '진리' , '실재'에 대한 믿

음을 피력한다는 점에서 '로고스중심주의' (logocentrism)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84) 그리고 이러한 '로고스중심주의'에 바탕을 둔 형이상

학은 중심, 곧 권위를 가지고 있는 현존에 대한 갈망을 전체로 위계화된 대립,

82) 윗글, 20-21쪽.
83) 데리다는 일반적으로 해체주의자로 알려져 있고 따라서 그의 이론을 포스트구조주
의와 구별하는 학자들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분류상의 미묘한 차이가 데리다의 핵
심과는 무관하므로 여기서는 일반적인 관례를 따른다. 구별을 주장하는 논의를 위해
서는 크리스토퍼 노리스(Christopher Norris)와 도정일교수의 대담, "포스트모더니즘,
해체론 그리고 맑시즘"을 싣고 있는 『세계의 문학』, 58호(1990년 겨울)을 볼 것. 데
리다의 입장들에 대해서는, Of Grammatology (Baltimore and London .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1976) ; Speech and Phenomena , and Other Essays on Husserl's
Theroy of Signs(Evanston: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 1973) , Writing and
Difference(London : RKP, 1978)와 마단 사럽, 윗글, 17-57쪽을 볼 것.

84) 이윤희, 윗글, 255쪽과 마단 사럽, 윗글, 25쪽을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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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이분법적 대립' (binary opposition) - 記表 /記意, 감성/지성, 말/글, 통시적/

공시적, 시간/공간, 수동성/능동성, 객관/주관, 허위/진리, 표상/현존 등의 대립

쌍 -을 만들어 냈다고 한다. 이러한 대립은 물론 하나의 이데올로기이며 고정

된 경계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그는 이러한 '경계의 소멸'과 '해체'를 주장하게

된다. 그가 중심, 고정된 원직, 의미의 위계를 반대하며 '글의 무한한 차이남과

연기됨'을 지적하기 위해 '差延' (difffrance)이라는 개념을 발전시킨 것도 바로

이 때문이 다. 85)

포스트구조주의에서 이성 중심에 대한 니체주의적 반발은 현대 프로이드학

파의 거장인 라깡을 통해 들뢰즈(Gilles Deleuze)와 가따리(Félix Guattari)에

게로도 이어진다. 그러나 그들은 프로이드적인 정신 분석학을 빈곤한 해석'이

라고 비판하고 해석의 이름으로 복잡한 현실을 한계지우고 단순화시키는 외디

푸스식의 환원주의적 설명방식을 거부한다. 오히려 그들은 복합적인 현실은 해

석되어진 것의 '의미'로서 주어진 '지배 부호' (master code) 또는 '지배 서사'

(master narrative)로 늘 다시 씌어졌다는 점에 주목하여 외디푸스적인 해석과

설명이 니체적 의미의 '권력에의 의지'에 의존하고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따라

서 이들은 라깡이 강조한 '주체의 탈중심화' 개념을 바탕으로 '정신분열분석'

(schlzoanalysis)이라는 새로운 이론을 발전시킨다. 그런데 이것은 욕망의 가능

성과 잠재성을 긍정적으로 인정하면서 라깡의 '상상' 개념(언어 습득 이전의 단

계)을 받아들여 이루어진 것이다. 곧 기소(언어, 구조, 그리고 사회)에로의 전이

는 손실을 의미하며 '상상에로의 복귀'만이 사회 정치적 억압과 기호의 독재를

종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前 記 的(pre-symbolic)인 단계, 근원적.

직접적 욕망의 단계 -어린이와 원시인, 그리고 광인(狂人)이 그 전형이다 -에

대한 열망과 남근중심주의에 대한 거부가 그들의 『반-외디푸스』에서 제시되고

85) 데리다는 일단 '기의'가 단독으로 존재한다는 가정이 포기된다면 '기포'는 다른 '기
표'를 지시하게 되고, 이러한 연속과정이 지속되면 언어는 무한한 차이성의 산물인
'기표'에 의해 발생되는 차이작용이라는 점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차연'에는 지연된
다는 의미가 내포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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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이다. 86)

또한 이들은 사고유형을 '싸온 모델' (arborescent)과 '뿌리 모델' (rhizomatic)로

구분하고 서구사상이 '수목 모델'에 기초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곧 서구의 전통

은 정신이 확고한 토대(뿌리)에 근거한 체계적이고 위계적인 원칙들(지식의 가

지들)에 따라 실재에 대한 지식들을 조직화시킬 수 있도록 만든 거대한 개념들

의 체계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데리다와 유사하게 이러한 체계

를 와해시키기 위한 '뿌리 모델'을 제시한다. 곧 이것은 철학적 나무를 뿌리뽑고

이분법적 논리를 해체하는 것을 일차적 원리로 한다는 것이다. 87)

미셸 푸꼬(M. Foucault)의 『사물의 질서』에서도 소쉬르의 흔적은 짙게 배어

있다. 그에 따르면 원래 언어는 '인접성' (adjacency), '편리' (convenience), '유

비' (analogy), '공감' (sympathy)을 통한 '相似' (resemblance) 속에 그 뿌리를

박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기표'와 '기의' 사이의 관계, 그리고 '相似들의 연쇄

고리'는 '공감의 표시'로서의 연결기호들을 가져옴에 따라 세계의 경계를 정하고

인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의 방대한 단일 텍스트를 제공해주기 위해

기호들은 '이분법적 형식'으로 배열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르네상

스 이래로 지배해 온 '상사들이' 급격히 재조직·변환되고 이에 따라 새로운 의

식과 약호들이 발생하는 방식에 관심이 있었다. 이제 지식체계는 누적적이고 연

속적인 것이 아니라 르네상스, 고전주의, 모던 시기로의 진행에 따라 단절되고

새로운 양식 -이전의 지식과는 무관한 양식 -으로 재구축되어 온 것으로 이해

된다. 그가 '고고학'이라고 부른 방법론도 역사적 시기의 변화에 따라 -담론적

합리성의 형성규칙들을 결정하는 -지식의 형성을 가능하게 해주는 조건들을 극

86) Gilles Deleuze and Félix Guattari, Anti-Oedipus(Minneapolis . Univers ity of Minne-
sota Press , 1983); 마단 사럽, 윗글, 110-111쪽: Steven Best and Douglas Kellner,
윗글, 86-93쪽을 볼 것.

87) Gilles Deleuze and Félix Guattari, A thousand Plateaus(Minneapolis :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1987); Steven Best and Douglas Kellner, 윗글, 98-101쪽을 볼
것. 물론 이들은 포스트모더니즘이 냉소적이고 반동적인 '유행'에 불과하다고 지적하
기도하여 해체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의 감수성이 상이한 철학적 토대 위에 있음을

보여 주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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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려는 것이었다. 88) 왜냐하면 이러한 담론적 규칙들은 그가 지적한 이른바 '에

퍼스티미' (episteme) 또는 지식의 형상(configuration)을 구성해 주는 문화의 기

초적 약호이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그는 경험적 역사에 대한 자신의 고고학적 분석을 통해 모던한 시기로

들어오면서 담론적 구성물로서의 '인간' - 이 시기에 진간은 처음으로 인식주

체로 설정되고 동시에 과학적 탐구의 대상이 된다 -의 탄생이 이루어진 과정을

밝히고, 20세기에 反科學 - 정신분석학, 언어학, 민속학 -의 출현에 따라 시작

된 인식 주체로서의 '인간의 죽음'을 기대하였던 것이다. 89) 그리고 이러한 인식

은 「지식의 고고학」에서 더욱 체계화된다. 물론 '에퍼스티미'와 같은 펌주는 그

의 논리에서 사라지지만 푸꼬는 자신이 구성하고자 하는 '새로운 형태의 일반적

역사'에서는 이전의 진화론적인 '총체적 역사'에서 상정되고 있었던 연속성, 목

적론, 기원, 총체성, 그리고 주체가 더이상 자명한 것이 아니라 재구성되거나 폐

기된다는 점을 메타이론적인 방식으로 주장하였다. 90)

한편 이러한 '고고학적 관심'은 1960년대로 마감되고 1970년대부터 그는

1961년에 썼던 「광기와 문명」(Madness and Civilization)(1961)에서의 주제를

되살리고 있다. 이 글에서 그는 르네상스 시대의 태평스런, 방황하는 실존이었던

광인들이 17세기부터 새로운 직업윤리와 도덕개혁의 논리에 따라 '감금'의 희생

양이 되고 18세기의 감금 비판론을 거쳐 19세기에 들어 '수용소'로 수감되지만

광기에 대한 외면적 폭력은 내면적 폭력 -광기는 주체로서의 인간의 확립과 더

불어 '이성'과의 대화를 단절당한다 -으로 대체되어 왔다는 점을 분석한 바 있

었다. 그런데 1971년에 쓴 "니체, 계보학, 그리고 역사"라는 글에서 그는 광기

88) 그의 이러한 고고학적 방법은 혜겔주의적인 '집합적 단수 개념으로서의 역사'에 대
한 저항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최문규, "역사철학적 현대성과 그 이념적
맥락", 『세계의 문학』(1993년 여름), 178-179쪽을 볼 것.

89) M. Foucault, Order of Things (New York . Vintage Books , 1973), 34-42쪽. 이 글은
원래 『말과 사물 . 인문 과학의 고고학』( Les Mots et les Choses) 이라는 이름으로
1966년에 출판되었다.

90) M. Foucault, The Archaeology of Knowledge (New York . Pantheon Books , 1972). 이
글은 원래 『말과 사물』보다 1년 뒤인 1967년에 출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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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관심이 고고학적 관심으로 발전했고 이것이 '지식에의 의지'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밝히면서 니체주의적 권력의지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91) 그리고

「나, 삐에르 리비에르, 존속살인의 경우」(J, Pierre Riciére, having slaughtered

my mother, my sister, and my brother)(1975)에서는 지식이 권력과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담론들 사이의 투쟁'을 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다. 또한 이러한 인식 관심이 종합되어 「감시와 처벌」에서는 지식이 타자에 대

한 힘, 곧 타자를 지배하는 힘이라고 주장하고 지식은 해방을 가져오는 수단이

아니라 감시, 제재, 그리고 구속의 양식이 되었다고 보았으며,92) 「성의 역사」에

서는 권력이 성욕을 억압한다기 보다는 성욕이 권력을 훨씬 더 적극적으로 양산

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라이히(W Reich)와 프랑크푸르트학파의 '성적 억압

가설'을 부정하고 있다. 결국 현대권력은 기존의 것에 대한 억압이 아니라 '새로

운' 활동능력과 양식을 구성함으로써 실재를 낳고 대상에 대한 지배와 진리의

의식을 낳는다는 것이다. 93) 따라서 그의 입장은 '전체화하는 담론'과 '지식'에 대

한 공격을 위해 계보학적 방법을 도출하고 이에 따라 위대한 진리와 거대이론이

권력에의 의지를 은폐시키는 이데올로기적 허구라는 사실을 드러내려는 것이었

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포스트모던이론으로의 선회 : 작은 전략과 대재난의 전략을

향하여

데리다, 들뢰즈와 가따리, 그리고 푸꼬와 같은 포스트구조주의자들이 포스트

모던 이론에 준 영향은 그 질과 폭에 있어서 대단히 광범위하다. 그러나 그들은

한결같이 자신들의 해체방법론 -엄격히 말하면 이것은 해체의 구성이라고 해야

91) Steven Best and Douglas Kellner, 윗글, 45-46쪽을 볼 것.
92) M. Foucault, Discipline and Punish (New York : Vintage Book, 1979). 여기서 권력
은 벤담(J .Bendam)이 말한 '파놉티콘'(한 지점에서 내부가 전부 들여다 보이는 감
옥)을 이용한 '파놉티시즘'(panopticism)으로 비유된다. 마단 사럽, 윗글, 74쪽 볼 것.

93) M. Foucault, The History of Sexuality (New York : Vintage Books ,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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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 포스트모던 사회 이론과 차별성을 띠고 있다고 주장하는 면에서 포스

트구조주의와 포스트모던 이론을 동일시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바

로 이러한 의미에서 포스트모던으로의 선회는 료따르(Jean-Fran oil Lyotard)

와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의 사회이론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사회주의냐, 야만이냐' 그룹의 일원이었던 료따르의 초기 논의94)는 그가 들뢰

즈와 가따리처럼 서구 철학의 이분법적 대립 구조와 '기의'에 대만 비판적 입장

을 보이거나, 담론 -텍스트주의 -보다 감각적인 '형체' (figure)적 요소에 우위

쓸 부여하는 입장을 보이며 니체적 의미의 '욕망의 정치'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는 점에서 포스트구조주의와 상당히 근접한 입장을 보였었다. 곧 자신이 '형제

들'이라고 불렀던 들뢰즈나 가따리와 유사하게 그도 의미들에 대한 텍스트의 효

과(textual effects), 그리고 신체, 욕망의 가치 증식화(valorization)에 대해 논

의를 전개하며 급진적이고 아방가르드적인 이론을 제시하려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1970년대 후반부터 포스트모던한 지식의 분석에 관심을 기울이

기 시작했다. 물론 료따르가 포스트모던한 사회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시도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고도로 발전된 사회에서의 지식의 조건'을 연구하라는 캐

나다 정부의 의뢰에 답하여 과학, 문학, 예술의 게임규칙이 변화하는 문화적 상

황을 염두에 두고, 서구의 합리주의와 도구주의에 의해 지배되고 있었던 철학적

관점을 대체할 포스트모던한 지식의 조건 -포스트모던 인식론 -을 개발하려

하였던 것이다. 95)

료따르의 입장은 '모던한 지식'이 전제하고 있는 계몽주의는 '이성의 빛'으로

암흑을 비추려는 원대한 시도를 담고 있지만, 사실 계몽과 해방을 위한 이성은

94) 초기 입장의 글은 Jean-François Lyotard, Discours , figure (Paris . Klincks ieck,
1971): Economie libidinale (Paris : Minuit, 1974)에 나타나 있다. 개략적인 논의는,
Steven Best and Douglas Kellner, 윗글, 147-160쪽을 볼 것

95) Jean-François Lyotard, The Postmodern Condition : A Report on Knowledge (Minne-
apolis : Univers ity of Minnesota Press , 1984), xxxiii쪽. 원래 불어로는 1979년에 출
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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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압적이고 전제적인 질서를 옹호하는 수단이라는 점을 비판하려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 그에 따르면 모던한 지식의 조건은 ① 근본주의적 요구를 정당화하기

위한 메타-이야기, ② 정당화와 탈정당화, 그리고 배제의 불가피한 성장, ③

인식론적이고 도덕적인 동질적 인식론 등의 세 가지 요소에 대한 욕망에 호소한

다고 한다. 96) 그러나 이와 달리 포스트모던한 지식의 조건은 '모던한 지식'의 '큰

이야기' (grand narrative) 또는 '메타이야기' (meta-narrative)에 대해 저항하

는 '작은 이야기들'의 '다원적 체계'라고 할 수 있다. 97)

물론 이러한 변화의 이유는 과학과 기술, 그리고 지식의 새로운 진보에 따라

'사회가 이른바 후기산업 시기로 진입하게 되고 문화가 이른바 포스트모던 시기

로 들어서게 되면서 이루어진 것'이다.98) 고전적, 전 현대적 과학이 기원이나 근

거, 제일 원리, 선험적 권위에서 정당성을 찾았고, 모던한 과학에서는 '진리에

대한 담론, 규칙들이 담론자들의 합의에 의해 정당성을 찾았던 것' -이것은 진

리를 말하는 규칙들을 개선함으로써 진보를 달성할 수 있다는 신화를 확립하며,

이때 사회적 주체는 지식의 주체가 되어 인간 해방의 목적 (telos)아래 지식과

실천을 통합시킨다 -과 달리, 과학의 진보는 과학 내부의 자기반성을 통해 '큰

이야기'의 정당화 원칙에 대한 회의를 가져다 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비트겐

슈타인(L. Wittgenstein)의 '언어 게임'이 정의나 진리, 권위 등의 외적 원리에

의존하지 않고 그 자체의 임의적 규칙에서 그 적합성을 확보하는 것과 마찬가지

로, 이제 '작은 이야기'들은 '異義' (dissent)에 대한 '正義' (justice) 체계를 확립

하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정의의 복수성' (multiplicity of justice)이 포스트모던

한 지식의 조건이 되는 것이다. 99)

그런데 그는 정의의 기준이 진리의 기준과 이질적이고, 둘 사이의 일치를 위

한 橋梁이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양자의 통합을 가정하

96) Steven Best and Douglas Kellner, 윗글, 165쪽 볼 것.
97) Jean-François Lyotard, 뒷글(1984), 27-40쪽.
98) 윗글, 3쪽.
99) 윗글, 60-67쪽; 이윤희, 윗글, 256쪽; Jean-François Lyotard and Jean-Loup Th

ébaud, Just Gaming (Minneapolis :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1985), 100쪽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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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에는 정치적 테러와 전체주의가 초래된다고 본다. 다시 말해서, 언어 게

임이 기준없는 '불확정한 판단'을 요구하므로 '극정적 판단력'에 입각한 '큰 이야

기'는 전체주의와 등가물이 되는 셈이다. 100) 따라서 '작은 이야기'는 정치적 실천

의 계기이기도 하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이 '미학의 영역'이다. 미학은 고안의

영역이며 '총체성'에 근거한 진리의 지배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곧 미학은 진리의 발굴이 아니라 진리의 규칙을 바꿀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다

는 것이며, 따라서 예술은 '개념적 인식'과 대립되는 '충동적 경향성' (derive)을

갖는다는 것이다. 결국 '포스트모던한 미학'은 모던한 인식에 대한 탈출구를 제

공해 줄 수도 있는 한 보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료따르의 주장은 「디페랑」(Le Différend)에서 '언어적 존재론'

으로 발전된다.101) 먼저 그는 '문장 체제' (regime de phrase)와 '담론의 장르'에

대해 논의한다. 현실을 설명해 주는 한 문장 -현실은 문장에 의해 자리매김되

는 지시대상을 의미한다 -은 곧 다른 문장들과 연결되어 한 계열을 이루며, 이

것이 '문장체제'이다. 그런데 연결은 필연적이지만 연결될 문장의 종류는 우연적

이다. 따라서 특정의 연결이 이루어지면 다른 연결가능성은 '무시되고 잊혀진 채

로 억압된 가능성으로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장르'는 우연성을 어

떤 일정한 종류의 연결로 제시하지만 하나의 완전한 보편적 장르는 존재하지 않

기 때문이다. 결국 모든 문장은 '디페랑'의 장소이며 장르는 '디페랑'을 끌어들이

는 매개요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가 '언어적 존재론'의 영역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다. 그의 '디

페랑'에는 보편사 및 그것이 상정하는 목적론에 대한 거부와 상대주의에 대한

100) 이러한 입장은 칸트의 논의와도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칸트에게서 '순수이성 비판'
은 규정적 판단력을 전제로 하고 이것은 보편자를 전제하고 개별자를 그에 포섭시키

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데 비해, '판단력 비판'은 구상력의 힘에 의존하며 선행덕
으로 존재하는 기준이 없는 실험적 판단의 힘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101) Jean-François Lyotard, Le Différend(Paris : Minuit, 1983). 이에 대한 아래에서의
논의는, Steven Best and Douglas Kellner, 윗글, 167-171쪽과 양운덕, "리오따르의
포스트모던 총체성 비판", 『포스트구조주의의 비판적 이해』(연세대학교 대학원 학술
특강 자료집, 1993), 37-41쪽에 의존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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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이 대단히 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계몽주의적 이야

기는 지식과 평등주의를 통해 무지와 속박으로부터의 해방을, 헤겔주의적인 사

변적 이야기는 변증법을 통한 보편적 이념의 실현을, 자본주의적 이야기는 기술

과 산업발전에 의한 빈곤으로부터의 해방을, 마르크스주의적 이야기는 노동의

사회화를 동한 소외로부터의 해방을 주장하지만, 보편사를 담보해줄 기준이나

담론의 장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기준의 부재' - '디페

랑'의 공약 불가능성은 기준없는 판단을 요구한다-가 무차별적 상대주의를 의

미하는 것은 아니다. 102) 판단의 궁극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지만 '정의의 불확정적

이상'이 유일하게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철학은 이러한 '기준이 없는 반성

적 판단의 장르'로서, '실험적 장르'로서 '메타이야기'에 저항하는 수단이어야 하

는 동시에, 다른 언어 게임을 억압하지 않는 '연결 구축'의 실천적 방법론으로

자리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료따르가 지적한 포스트모던한 지식의 조건

은 '차이의 정치'베 대한 이론적 탐사를 목표로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현대 세계의 일상성」을 썼던 마르크스주의적 사회학자 르페브르(Henri

Refebvre)에게서 영향을 받아 초기의 보드리야르는 마르크스주의에 기호학을

접목하여 현대사회를 분석하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다. 103) 그는 스승과 마찬

가지로 현대사회를 '소비사회'로 규정한다.104) 이 '소비사회'는 사물의 밀림 속에

서 교환가치의 법칙에 의해 지배되는 '현대의 가나안 계곡'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량생산과 대량소비가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생산자는 소비자의 생활에서 필요

102) 물론 이러한 료따르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식론적 상대주의자' 또는 '허무주의 '로 낙인
찍히기도 한다. 물론 이러한 낙인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럼 에도 불구하고 료따
르는 자기변론이 간과되어서도 안될 것 이 다. 비판의 사례로 이윤희 , 윗 글, 257쪽을 볼 것.

103) 보드리야르의 초기입장에 관해서는, Jean Baudrilla rd, Le système des Objets (Paris :
Denoel, 1968) ; La Societéde Consommation (Paris : Gallimard, 1970) : For a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 of the Sign(51. Louis : Telos , 1981/불어판은 1972)을 볼 것. 이 초기 입
장은 르페브르의 입장과 거의 유사하다. 이를 위해서 앙리 르페브르(Henri Refebvre)(서울
: 세계일보, 1992)을 볼 것 , 원제는 La vie quotideinne dans le mond moderne(1968).

104) 이에 대한 논의를 위해 심광현, "쟝 보드리야르의 소비자본주의 비판", 『포스트구조
주의의 비판적 이해 』(연세대학교 대학원 학술 특강 자료집, 1993), 44쪽, 47쪽, 이
윤희, 윗글, 260-261쪽; 권택영, "외국 이론의 비판적 수용 -포스트모더니즘 찬반
론에 부쳐 - ", 『세계의 문학』, 61호 (1991년 겨울), 239쪽을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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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필수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욕구와 욕망을 자극하는 물건을

생산한다. 더구나 단순한 동어반복과 실물에 의한 증명을 담보하는 광고에 의해

'기의'가 소멸되고 '기표'의 반복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소비자는 생산을 소비하

는 것이 아니라 기호를 소비하는 셈이 되고 만다고 한다.

그런데 상품의 소비는 단순한 사용가치의 소비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행

복과 안락함, 성공, 위세, 권위, 근대성의 소비와도 연관되기 때문에 결국 사회

적 차별화의 논리에 의해 지배되기 마련이다. 곧 소비자는 상대적인 사회적 위

세와 가치를 결정하는 의미작용의 질서에 의해 지배되는 셈이다. 따라서 상충계

급의 우월성은 위세와 풍요의 확립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정과 지시

및 정치 ·경제적인 권력의 실제영역에서 그리고 기호의 조작 속에서 확립되지만

이것은 하층 및 중간계급을 '약속의 땅'에 대한 환상 -만족과 품위의 상승 나선

에 대한 망상과 소비의 민주주의라는 환상 -과 결부시킴으로써 가능하게 된다

는 것이다. 105)

이러한 보드리야르의 논의는 마르크스주의를 확장·비판하는 방향으로 전개되

었던 것이 사실이다. 다만 사용가치와 욕구는 교환가치와 '기표'의 놀이로 인해

야기되는 모사 모형에 불과하며, 이 모형에 의해 교환가치와 '기표'는 현실적이

고 객관적인 실체에 대한 보증을 얻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는, 논의의 비판적

확장이 있을 따름이었다. 106) 그러나 1973년에 쓴 「생산의 거울」을 계기로 보드리

야르는 마르크스주의와 서서히 결별하게 된다. 마르크스주의는 인간에 대한 발

생론적 개념 규정을 '노동'과 관련된 '생산적인 인간' (homo fiber)으로 상정하

고 있으므로 자본 자체의 합리성의 효과에 갇혀 버린 것으로 여겨졌던 것이다.

따라서 그는 현대사회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교환가치나 사용가치 대신에 자본

주의적 의미에서의 가치를 지니지 않는 '상징적 가치'의 작용, 곧 '상징적 교환'

을 지적하게 된다. 107) 바로 이 지점에서 그의 이론은 급격히 포스트모더니즘으로

105) Jean Baudrillard, 윗글(1981), 62쪽; 심광현, 윗글, 49쪽; Mike Gane, Baudrilla rd :
Critical and Fatal Theory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1991), 78-79쪽 볼 것 .

106) Jean Baudrillard, 윗글(1981), 148쪽; Mike Gane , 윗글, 90-93쪽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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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회한다. 이른바 실체와 환상의 경계가 무너지는 '시뮬라시옹' (simulation) 개

념이 등장하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모조물' 또는 '환영'이라고 할 수 있는 '시뮬라크라' (simulacra)

는 세 단계로 변화한다고 한다. 르네상스에서 산업혁명에 이르기까지의 '고전주

의' (classical) 시대에서는 '모사품' (counterfeit)이 지배적인 틀을 이루고, '산업

시기' (industrial era)에는 '생산품'이, 그리고 약호가 지배하는 20세기 후반의

현대에는 '시뮬라시옹'이 지배적인 틀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다. 108) 이제 이미지는

실체를 반영하는 것을 넘어 실체를 대체한다. '하이퍼리얼리티' (hyperreality)가

오히려 실체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보드리야르에게서 현재의 상황은

보르헤스(J.L. Borges)의 우화에서 '제국의 지도가 거의 모든 영토를 뒤덮어 버

리는 상환'과 유사하며, '복제'가 '실재'를 대체하는 역전현상, 곧 '모조물의 선행

운동'이 이루어져, '하이 테크놀로지'에 의해 지배되는 것이 포스트모던 사회의

현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인 영역은 약호체계에 의해 소멸되고 대중매

체 속에서 의미는 매체 자체와 더불어 '內破(implosion)되며 대중은 무감동과

무감각의 심연에 빠지게 되는 '침묵을 강요당하는 대중'이 되고 마는 셈이다. 왜

냐하면 '시뮬라시옹'은 그것을 부정하거나 프로그램화되지 않은 우발적 상황이

도출되는 것을 막는 저지 전략을 이미 자체 내에 담고 있기 때문이다. 109)

여기서 '침묵을 강요당하는 대중' , '내파된 대중'은 보드리야르에게 유일한 가

능성의 영역을 제시해 준다. 내파에 의해 내파된 것을 극단으로 몰고가 붕괴시

107) Jean Baudrilla rd, The Mirror of Production(St. Louis : Telos , 1975/원래 출판은
1973년), 68-79쪽. 여기서 '상징적 교환'의 개념은 바테이유(Georges Bata ille)의 '일
반경제' 개념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Douglas Kellner, Jean
Baudrilla rd . From Marxism to Postmodernism and Beyond(Stanford : Stanford Uni-
versity Press , 1989) 42-46쪽을 볼 것.

108) Jean Baudrillard, L'Echange Symbolique et la Mort (Paris : Gallimard, 1976) ; Jean
Baudrilla rd Selected Writings (Mark Poster 엮음) (Stanford : Stanford University
Press , 1988), 135쪽.

109) '시뮬라시옹', '하이퍼리얼리티', '내파'는 '성삼위일체'(Holy trinity)로 묘사되기도 한
다. 이에 관해서는, Steven Best and Douglas Kellner, 윗글, 118-122쪽 볼 것. 보드
리야르의 논의에 대해서는, Jean Baudrilla rd, Simulacres et Simulation (Paris : Galilee ,
1981), 1장; 권택영(편), 윗글, 101-125쪽; 심광현, 윗글, 55쪽을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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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필사의 전략' (Fatal Strategies)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주체가 대상의

세계에 의해 지배되고 있지만 '강요된 침묵'에 단순히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

히려 '스스로 침묵하는 대중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것이 그들의 침묵의 의미이다. 그러나 이 침묵은 역설적이다 -그것은 말하지 않

는 침묵이 아니고 '그것의 이름으로 말하여지는 것을 거부하는' 침묵키다. 그리고 이

러한 의미에서 그것은 소외의 한 형태와는 다른 단 하나의 무기이다. 110)

그러나 보드리야르의 경우 '극단적인 전략의 설정'은 곧 그의 논의의 치명적

결함을 보여주는 지점이라고도 할 수 있다. 스스로 "형이상학적 입장을 채택했

다"고 밝힌 보드리야르의 이 냉소주의적 전략에서는 아이러니칼하게도 포스트구

조주의에서 가장 혐오하였던 주체와 대상의 이분법적 대립논리가 복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체가 대상의 세계에 함몰되었지만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침

묵한다'는 내파의 전략은 돌려 생각해보면 결국 '주체를 되살림'으로써 계몽주의

적 근대성의 복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문점을 자아내게 만들기도 한

다.

Ⅳ . 문화이론적 파장과 쟁점

1. 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 , 모더니티 -포스트모더니티 :

단절인가 지속인가 ?

위에서 나는 포스트모더너즘을 '개념의 불확정성' 또는 '불확정성의 개념화'라

는 모호한 말로 표현한 바 있다. 그 이유는 모더니즘과 아방가르드의 소진에 주

목하는 문예사조로서의 포스트모더니즘이 모더니즘의 연속인가, 단절인가를 놓

110) Jean Baudrilla rd, In the Shadow of the Silent Majorities (St. Louis : Telos , 1981), 21
-22쪽을 볼 것. '필사의 전략'에 대해서는, Mike Gane , 윗글, 173-177쪽을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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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여전히 논의가 분분했기 때문이다. 한편 1960년대 이후 문예양식으로서 즉

산되기 시작한 포스트모더니즘은 1970년대 이후 유럽에서의 인식론적 ·사회적 ·

철학적 논의, 곧 포스트구조주의와 포스트모던 사회·철학 이론을 통해 이론적으

로 확충되면서 포스트모더니티와도 관련을 맺으며 더욱 복잡한 논의를 자아냈던

것도 이러한 의미의 혼란을 자아내는 데 일조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엄밀

히 말해서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을 둘러싼 논쟁과, 모더니티와 포스트모더

니티를 둘러싼 논쟁은 서로 연관은 되지만 다소 별개의 논의로 인식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회 철학적 범주로서의 '모더니티'는 대체로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등을 거치

면서 시기적으로 구획되는 현대성을 의미한다. 그리고 유럽인들이 현대인으로서

의 자신의 의미를 획득하게 된 것은 17세기이래 계속된 '고대와 현대의 논쟁'

을 통해서였다. 곧 동질성이 아닌 이질성과 분화, 개인주의적 주체 개념의 확립

과 이성의 분석력에 의해 극복될 대상으로서의 자연에 대한 인식, 그리고 시간

적 계기의 변화로 인식되는 역사 개념 등에서 '고대성'과의 차별이 이루어진 것

이다. 111) 물론 '모더니티'의 기본이념은 꽁도르세(Condorcet)의 '인간정신의 진

보'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데카르트 이루 계몽적 합리주의의 '이성에 대

한 신뢰, 기계론적 자연관, 진화론적 진보 개념'으로 요약될 수 있다.

포스트모더니티'를 주장하는 인식방법은 바로 이러한 '모더니티'와의 결별을

의미한다. 영국의 사회학자 안토니 기든스(Anthony Giddens)는 '포스트모더니

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① 역사의 중심으로서의 주체가 분할되거나 해체된 것

으로 이해하고, ② 진리 주장의 상황성을 강조하거나 '역사적인 것'으로 간주하

며, ③ 일상생활의 공허감을 추상세계의 침입의 결과로 파악하고, ④ '포스트모

더니티·를 인식론/개인/윤리의 종언 등으로 규정한다고 보기도 하였는데,112) 사

111) Mate i Calinescu, five faces of Modernity (Durham : Duke University Press , 1987),
13-41쪽· 주은우, 윗글, 70-71쪽을 볼 것,

112) 안토니 기든스, 『포스트모더니티』(이윤희. 이현희 옮김)(서울:민영사, 1991), 156쪽.
원제는 The Consequences of Modernity(1990). 그러나 그는 포스트모더니티를 지지하
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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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이 안에는 위에서 논의하였던 포스트구조주의자들과 포스트모던 사회이론가

들의 인식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문예양식으로서의 모더니즘은 19세기에 모더니티의 한 흐름 속에서 파

생된 것으로 이해된다. 곧 산업혁명과 시민혁명에 의한 자본주의가 계몽주의적

합리성의 한 결과로서 성립되었지만 문예양식으로서의 모더니즘은 모더니티의

부르조아적 관념과 결별하면서 성립된 것이다. 그리고 심미적 모더니티의 이론

가로 가장 주목을 받았던 보들레르(Baudelair)는 그것을 일시성과 새로움의 두

구 -그러나 일시적인 새로움, 따라서 곧 고전적인 것이 되지만 기존의 권위에

의존하지 않은 채 고전의 지위로 오르게 될 새로움 -로 규정한 바 있다. 따라

서 모더니즘은 미학적 자의식과 자기반성, 실제의 패러독스, 불확실성 등의 성격

을 띠고 등장했다고 할 수 있다. 113)

그러나 모더니즘이 전통과 관습에의 도전을 목표로 깼고 부분적으로는 이성과

휴머니즘에 대한 반발의식도 나타내고 있었지만, 이러한 전통은 곧 모더니즘이

제도권내에 흡수됨으로써 또다른 고급문화로서의 권위와 전통으로 자리를 잡아

갔다. 따라서 모더니즘의 이러한 변절에 대한 반발과 저항을 보이며 나타난 것

이 문예사조로서의 포스트모더니즘이다. 이것은 모더니즘과는 달리 대중문화와

고급문화의 경계, 장르 사이의 경계들을 와해시키고, 주체를 해체하며, 작가의

죽음 -소설의 죽음을 선언한다. 또한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의 도덕성을

냉소주의, 허무주의, 혼성 모방, 패로디, 알레고리적 충동으로 대체시켜버렸다.

그리고 초기의 모더니즘과 달리 포스트모너니즘은 모더니티의 계몽주의적 기획

을 거부하며 그것을 해체시키려 한다는 점에서 한층 더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이 한 획으로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물

론 네덜란드의 포크마(Douwe W. Fokkema)와 하우(Irving Howe), 피들러, 그

113) 김욱동,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서을 . 현암사, 1992), 28쪽과 주은우, 윗글,
71-72쪽을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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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영국의 버틀러(Christopher Butler)는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구분

을 명확히 하고 있기도 하다. 이와 달리 미국의 그래프(Gerald Graff).나 커모우

드(Frank Kermode), 사회학자 다니엘 벨(Daniel Bell) 등은 양자 사이의 연속

성을 강하게 주장한다. 114) 더구나 특이한 점은 대체로 유럽, 특히 프랑스에서는

'단절'을, 미국에서는 '연속성'을 주장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이유는 미국의 경우 문예사조로서의 모더니즘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그러고 프

랑스에서는 모더니티에 대한 저항이 포스트모더니즘 등장의 계기로 작용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포스트모더니즘의 논리가 개념적 사고나 이분

법적 대립의 틀에 대한 전면 거부라는 점을 생각하면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어떠한 정의도 연속성과 비연속성, 통시성과 공시성을 포용하는 네 겹의 상호보

완적인 비전을 요구한다"는 핫산의 지적에 반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더

구나 에이브럼즈(M.H. Abrams)가 지적하듯이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의

反傳統的 실험이 극단으로까지 간 하나의 지속적인 것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모

더니즘이 불가피하게 또 다시 관습화되어버린 모더니스트적인 형식으로부터 벗

어나려는 다양한 시도들을 포함한다"115)는 점을 고려하면 이 새로운 문예 사조가

모더니즘과의 완벽한 단절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는 뚜

장이라고 생각되기도 한다.

역사·철학적 범주로서의 모더니티와 포스트모더니티 사이의 관계를 둘러싼 이

론적 쟁점도 포스트모더니즘이 불러일으킨 문화이론적 파장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의 삶의 조건에 대한 이론적 인식이자,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며, 정치적 실천의 과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쉽게 해결하기 힘든

난제이다. 우선 앞에서 들었던 기든스 자신도 포스트모더니티의 입장을 유지하

는 사람들이 명백한 자가당착에 빠져 있다고 경고하기 위해 '포스트모더니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을 따름이다. 오늘의 위기는 '모더니티가 급진화된 결과'일 뿐

114) 상세한 논의는, 김욱동, 윗글, 183-195쪽을 볼 것.
115) M.H. Abrams, A Glossary of Literary Terms(New York : Holt Rinehart and

Winston, 1981), 110쪽. 정정호, 윗글, 22쪽에서 되따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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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우리가 '유토피아적 현실주의'의 꿈을 서버릴 수는 없다는 것이다. 116)

이러한 인식은 하버마스(J. Habermas)의 인식과도 유사하다. 그는 1980년 9

월 프랑크푸르트에서 '아도르노 상'을 수상하면서 "모더니티 -미완성의 기획"

이라는 논문을 통해 모더니즘은 끊임없이 혁신을 추구하는 시대 정신이며, 포스

트모던한 상환 인식은 '청년 보수주의' , '노장 보수주의' , 그리고 '신보수주의'의

말을 쓰고 있을 뿐이라고 비판하였다. 117) 그리고 이미 상식화된 사실이지만 이러

한 비판의 배경에는 현대 위기의 특성이 '체계에 의한 생활세계의 식민화'로 말

미암아 나타난 현상이므로 '담론적 합의'를 바탕으로 이 '미완의 기획'을 완수해

야 한다는 암묵적인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다. 프랑스의 사회학자 뚜렌느(Alain

Touraine)도 원래는 '모더니티'가 외적으로는 합리성을, 내적으로는 인간의 주체

화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었는데 19세기 이후로 외적 합리성이 내적 주체성을

압도하여 모더니티의 혁명적 의미가 상실되었다고 보고 모더니티의 이중성을 회

복할 '새로운 사회운동'의 활성화를 주장하기도 하였다. 118)

이러한 기든스와 하버마스, 뚜렌느의 입장들은 푸꼬의 '해체 구성적 방법'이나

료따르의 '작은 이야기' 또는 보드리야르의 침묵을 통한 '필사의 전략'과 상이한

인식론적 전제에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나타날 수 있는 견해들이며,

따라서 이들 사이의 절충이나 화합을 바라기는 거의 불가능한 듯이 보인다. 물

론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주체의 해체'가 '존재의 해체'로 이어질 수도 있

으며, '작은 전략'이 상황의 변화를 가져올 것 같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대파

국'을 기다리는 방식은 지나치게 파괴적인 모험주의적 발상으로 여겨지기도 한

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이성에 의한 전제적 폭력 가능성을 우려하는 포스트모

더니티의 인식틀'이 근거없는 발상이라고 배제해 버리는 태도야말로 전체주의적

116) 안토니 기든스, 윗글, 같은 쪽.
117) '청년 보수주의'에는 바테이유, 푸꼬, 데리다가 포함되며, '노장 보수주의'에는 '신 아
리스토텔레스주의', 그리고 '신보수주의'에는 초기 비트겐슈타인, 중기의 칼 슈미트
(Carl Schmitt) 및 후기의 고트프리드 벤(Gottfried Benn)이 포함된다. J . Habermas ,
"Modernity - an Incomplete Project", Wook-Dong Kim(엮음), 윗글, 255-269쪽,
특히 267-268쪽을 볼 것,

118) 이윤희, 윗글, 263-2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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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상이라는 점도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2. 포스트모더니즘의 문화현상에 대한 정치적 평가방향

포스트모더니즘이 불러일으킨 또하나의 문화이론적 파장은 자본주의에 대한

정치적 입장과 관련이 있다. 곧, 터드 기트린이 지적했듯이 포스트모더니즘이

'미국의 희망'이 좌초되고 진보적·자유주의적 학생운동이 좌절되면서 형성된 정

치적 허무주의 속에서 성장한 것도 부분적으로 사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보

수주의와 마르크스주의 진영에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인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반응이 정치적 태도와 관련해서 일관된 형태로 제시되

지는 않는다.

먼저 미국의 사회학자 다니엘 벨은 무제한의 자아 실현 원칙, 초감각적 감수

성을 바탕으로 한 주관주의의 포현으로서의 모더니즘이 향락주의와 무정부주의

를 촉진한다고 경계하고, 포스트모더니즘 문화는 모더니즘이 극단적 형태로 표

출되는 것이라고 보아 극도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곧 그는 모더니즘

은 다 소모된 것이고 다양한 종류의 포스트모더니즘은 단순히 개인적인 자아를

마멸시키려는 노력의 결과로 일어나는 자아에 대한 분해에 불과하다고 본다. 따

라서 포스트모더니즘 문화가 삶과 예술의 경계를 없애고, 도덕적 가치, 정치, 관

습 등을 변화시켜 사회구조개념 자체를 와해시키므로 종교성으로의 복귀만이 유

일한 구원책 이 라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119)

벨이 모더니즘 자체의 도덕적 진지함을 완전히 외면해버리고 포스트모더니즘

을 그 극단적 형태로 인식했던 데 비해, 또다른 신보수주의자 크레이머(Milton

framer)는 모더니즘의 도덕적 성격을 높이 평가하면서 포스트모더니즘에 비난

의 화살을 돌린다. 모더니즘이 고급문화와 저질문화를 명확히 구분해 주는 것과

119) Danie l Bell, The Cultura l Contradictions of Capitalism (New York . Bas ic Books , 1976)
29쪽, 54쪽, 75쪽; Habermas , 윗글, 2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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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포스트모더니즘은 퇴폐의 수사학에 불과할 뿐, 오히려 모더니즘의 예술적

순수성을 대중적 경박성으로 대체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다. 120)

정치적 입장은 상이하지만 제임슨도 포스트모더니즘이 '후기 자본주의'의 문

화산업의 논리라는 비판적 입장을 유지한다. 그러나 그는 포스트모더니즘 문화

가 자본의 논리에 완전히 침투된 현 상황에서는 이른바 '비판적 거리'를 더 유지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졌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다. 물론 그 자신은 이러한 포

스트모더니즘의 문화가 극복의 대상이라고 보았지만 그것을 이를 구체적 전략은

별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는 다만 도덕적 비난에 머물 것이 아니라 포스트모

더니즘의 허위의 늪에서 진실한 순간을 찾을 수 있도록 새로운 문화와 사회정치

적 영역의 '인지적 지도'를 그려 나가자고 제안하고 있을 따름이다. 121)

이와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후이센이나 포스터(Hal Poster)는 좀 더 포스트

모더니즘과 직접 대면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마르크스가 모더니티문화를 진보와

파괴의 양면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듯이,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해서도 그

타락성을 밝히는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도 도출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122)

영국의 문화적 마르크스주의자인 월리엄즈에게 영향을 받은 테리 이글턴은 제임

슨과 달리 진정한 예술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혁명적인 아방가르드와

고전적 모더니즘의 저항성을 결합시켜야 한다고 보는 점에서 후이센과 포스터의

입장에 근접해 있다. 그러나 그는 료따르가 반박하는 '큰 이야기'가 다른 '작은

이야기들'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로 인식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만일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 '큰 이야기'를 부정하는 것이라면 기꺼이 반대하겠다고 밝히고 있

기도하다. 123)

그런데 이러한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논의는 평가자가 포스트모더니즘을 어

120) Hilton Kramer, The Revenge of the Philistine : Art and Culture , 1972- 1984(New
York : Free Press , 1985), 11쪽; 정정호, 윗글, 29쪽.

121) Frederic Jameson, 윗글, 1-54쪽 볼 것.
122) 정정호, 윗글, 30쪽.
123) Terry Eagleton, 윗글, 234-235쪽 ; "Capita lism, Modernism and Postmodernism,"

New Left Review, 152호(1985년 7-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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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게 해석하고 어떠한 정치적 시각에 의해 문화적 실천의 방향을 설정하느냐에

따라 크게 상이할 수밖에 없다. 포스트모더니즘이 신보수주의에서는 대체로

'패륜의 문화'로서 이해되고 마르크스주의에서는 '후기 자본주의'꼭 정당성의 논

리, 또는 이데올로기적 매개수단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이한 평가는 포스트모더니즘 문화론이 갖는 실천전략이 양면성을 띠고

있다는 점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곧 라쉬의 지적처럼 포스트모더니

즘은 부르조아 정체성의 재안정화와 관련이 있는가 하면,124) 테리 이글턴의 지적

대로 그것은 전체주의적 지배에 저항한다는 점에서 급진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

고, 벨의 지적처럼 후기 산업사회에 대한 잠재적 적대의 측면이 있는가 하면, 후

이센이나 포스터의 지적처럼 '저항적 포스트모더니즘'의 요소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요한 관건은 포스트모더니즘의 문화적 담론을 어

떻게 활용하는가라는 전략적 문제로 다시 되돌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V . 맺음말 :포스트모더니즘 문화에 대한

비판적 인식

이 글은 아직 우리와 다소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는 현대 서구의 쟁점적 문

화이론을 검토하기 위해 포스트모더니즘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어 그 문화 이론

적 충격을 되새김질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었다. 그러나 이미 포스트모더니즘의

문화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커피숍에 앉아 있는 우리의 젊은이들 곁

에 유령처럼 앉아 있기도 하다. 또 시각매체의 광범위한 확산에 따라 포스트모

더니즘의 보이지 않는 얼굴은 우리들의 안방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기도

하다. 그것은 달콤한 감각적 사치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들의 반복적 소비욕구

를 자극하면서 우리의 문화전통 안으로 밀려들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포스트모

더니즘에 대한 논의가 또다른 서구적 유행의 일시적 물결처럼 지나가고 있는 사

124) Scott Lash, 윗글, 8-9장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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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그것은 이제 끈끈한 실체의 그림자를 드리우며 우리들의 일상에 근접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 실체를 해부하는 일은 우리들의 문화적 담론 구성을 위

한 중요한 문화적 실천의 계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앞에서 보았듯이 정확히 포착하기 어려운, 포스트모더니즘 문화라는

이 '새로운 감수성' 또는 '포의 체제'는 그 방향의 갈래와 이론적 논의의 폭이

대단히 광범위해서 이 글에서 모두 다를 수는 없는 성격의 것이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문예사조로서의 포스트모더니즘의 성격과 그 발생론적 배경을 먼저 살

펴보았다. 물론 핫산이 지적한 대로 포스트모더니즘은 불확정성 (indetermin-

ancien)과 '보편 내재성' (immanence)의 두 가지 경향이 빚어내는 의미론적으로

불안정한 개념들의 집합'으로 규정될 수 있지만 그 인식 관심은 모호성, 단절

다원주의, 탈형상화, 와해, 해체, 탈중심화, 탈구성, 탈정당화의 전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념군들은 사실은 미국에서 발생한 문예양식으

로서의 포스트모더니즘 문화가 프랑스의 이론체계에서 수혈받은 개념들의 일B~

로라고 해도 거의 무방하다.

여기서 관건은 포스트모더니즘론이 이성에 의한 전체주의적 테러의 폭력성을

거부하지만 동시에 '주체의 해체'를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거부의 목

소리는 '작은 외침'일수도 있고, '적극적인 침묵'일 수도 있으며, 거기에는 긍정

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것이 지극히 무기력한

상태에서 나오는 자기 독백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가능하다. 또한 료따르가 상대

주의의 위험성을 경고하고는 있지만, 지나친 다원성의 현상이 상대주의적 허무

주의 -우리는 보드리야르에게서 이것을 대단히 쉽게 감지할 수 있다 -로 치달

을 위험성에 대해서도 경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더욱 우려되는 것은 '주체의 해체'가 '인식의 해체'를 넘어 1존재의 해

체 '로이어질 수도 있는 '존재론적 허무주의'의 상황이자. 왜냐하면 」진리에의 의

지'가 '권력에의 의지'로 이어진다는 비판적 인식은 어떤 면에서 진리의 근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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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소멸시켜 버리는 셈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주체의 존재이유를 사장시

켜 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포스트모더니즘의 문화이론을 비판적으로

재구성해서 문화적 실천을 위해 선별적으로 관용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

무도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한편 우리 옆에 있는 다가오고 있는 포스트모더니즘의 문화양식을 아무런 비

판적 성찰없이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커다란 위험성을 내포한다. 물론 블

로흐(E. Block)가 지적한 '전통과 현대'라는 '비동시성의 동시적 공존' 상황은

대체로 모든 사회의 일탈적인 문화 현상이다. 그러나 식민지를 경험한 나라들이

문화접변을 경험하면서 체득하게 된 것은 그러한 공존성이 일종의 강압 -더 독

설적으로 말한다면 문화적 제국주의 -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125) 문

화의 수용은 그것이 선택이 아니라 강요에 의해 운명지워질 경우 역사적 맥락

속에서 형성되는 문화적 구성을 대단히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

문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이, 그에 대한 선호나 혐오감에 관계없이, 우리 문화의

한 요소로 편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한 시대적 운명으로 인식되어서는 안되

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또한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해서 단순한 이론적 호기심이

나 지식욕으로, 일종의 유행으로 대하는 태도도 지양되어야 한다. 이제 그것은

보다 진지한 비판적 성찰을 통해 선별적으로 수용을 검토해야 할, 전략적 검토

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125) 이미 지적했듯이 미국의 젱크스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 자본주의국들이 1960
년대에 성장의 한계를 경험하면서 정보와 기술의 독점을 바탕으로 후발 자본주의국

들을 통제할 필요성이 증대되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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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생활문화 실태조사 조사시안 연구

-의식주 문화를 중심으로-

이 장 섭*

<세 목>

Ⅰ. 머리말

1. 연구목적

2. 연구의 중요성

3. 기존 전통/생활문화의 개념논의

4. 개념규정

Ⅱ. 의식주문화의 이론적 개관

1. 물질문화 일반론

2. 의생활문화

3. 주생활문화

Ⅲ. 조사시안 개발

1. 의생활 조사안

2. 식생활 조사안

3. 주거생활 조사안

Ⅳ. 조사안 시행지침

1. 전제조건

2. 조사지역 선정

3. 조사자 교육

4. 현지조사

5. 자료정리

6. 비교분석

Ⅰ .머 리 말

1. 연구목적

이 연구는 문화부간 추진중인 전통문화의 현대적 계승의 한 세부분야이며 생

활문화 정책의 구체적 과제인 '민족고유 생활문화 표준화' (문화부, 1992: 107쪽

이하, 문화발전연구소, 1992: 161쪽 이하)의 실제작업을 위한 토대를 제시하고자

파는 의도에서 출발한다. 민족고유 생활문화 표준화(이하 표준화)의 과제 수행

에 우선되는 일은 먼저 '민족고유 생활문화'가 어떠한가를 명백히 하는 것이다.

* 본원 문화발전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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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우리 민족 전래의 생활문화에 대한 조사작업은 표준화의 전제조건이 된

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고유의 생활문화를 조사하기 위한 규준적 조사

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둔다.

2. 연구의 중요성

표준조사안을 작성하는 작업은 일차적으로 아래와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

다.

○ 고유의 생활문화에 대한 전국적인 조사사업을 일정한 기준하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수집된 전체 자료의 효율성있는 정리를 가능하게 한다.

○ 지역성에 따른 자료의 차이를 쉽게 식별할 수 있고, 따라서 상호 비교분석

시 생활문화의 지역특성 파악이 용이하다.

○ 규준적 조사안이 없는 실제 조사시 발생할 시행착오에 따른 인적, 시간적,

재정적 손실을 최소화한다.

위와 같은 기대효과는 궁극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고유한 생활문화를 객관적

으로 수집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 다시 말하면, 현재 시점에서 조사, 수집가능

한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생활문화 자료가 어느 특정한 시대성이나 특정한 지역

성에 치우치지 않고 평균적인 가치를 지닌 상태로 채집될 수 있다는 중요성을

갖는다.

이렇게 전통생활문화에 대한 윤곽이 잡히게 되면, 정책의 실제적 과제인 전통

생활문화를 현대적 생활문화의 연계선상에서 계승할 수 있는 표준화 작업은 시

작된다. 즉 표준화는 그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 고유의 문화정체성이 현대적 생

활문화에 계승되는 생활문화정책의 수립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다음

몇 가지 점에서 문화정책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전통문화재의 보존처럼 전통문화가 관념적으로 고착화된 것이 아니라 현실

생활에서 연연이 이어진다는 점에서 그것의 현대적 계승이 구체적으로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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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난다.

-문화정체성을 현실 생활문화에 둠으로써 국제화시대의 문화적 종속성과 식

민성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

-위와 같은 맥락에서 점진적으로 서구화된 생활양식에 익숙한 신세대에게

우리 정서에 어울리는 생활문화를 보급한다는 의미가 있다.

3. 기존 전통/생활문화의 개념논의

생활문화 정책의 한 분야인 '민족고유 생활문화 표준화'에서 우리는 '민족고유'

라는 형용사는 일반적으로 전통과 맥을 같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달리 표현

하면 '전통 생활문화 표준화'라 해도 그 의미는 크게 손상되지 않는다. 아래는

전통문화와 생활문화에 대하여 문화정책적 입장에서 연구된 기존의 보고서 내용

을 이 연구와 연계선상에서 종합정리하여 그 개념을 구체화하려는 것이다. 이는

앞으로의 전통문화와 생활문화 분야에 대한 정책연구에서 지금처럼 연구자마다

서로 다른 개념정의로 연구를 진행시킴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정책실행상의 혼

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왜냐하면 학술적인 논의가

아닌 실제적 연구에서는 보다 한정된 개념하에서 연구가 수행될 때 더욱 효과적

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1) 전통문화와 생활문화

이 두가지의 문화형태는 서로 다른 차원에서 문화를 이해, 분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통문화는 문화의 시간적(역사적)인, 부분적으로는 공간적(지역적)인

맥락에서 문화를 구분하는 방법이며, 생활문화는 기능적 관점에서 문화의 하위

분류기준에 따라 세분화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예컨대 전통문화는 현대문화

나 서구문화와 견줄 수 있고, 생활문화는 노동문화와 대비된다. 이 점에서 보면

생활문화는 전통문화의 한 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현대문화에서도 동등한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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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닌다. 즉 생활문화는 시간을 초월해서 문화가 존재하는 한 그 한 영역으로

서 자리잡는다.

우리의 관심사인 '전통생활문화의 현대적 계승'과 연관하여 전통문화와 그 속

에서의 생활문화를 한정하기 위해 지금까지 분화정책과 관련된 연구중에서 대로

적인 두개의 보고서를 선택해서 그것이 어떠하게 논의되어 왔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2) 전통문화

한상복외 5명이 연구한 「전통문화의 자주적 현대화방안」(문화발전연구소,

1989: 21-23)이라는 연구보고서에서는 전통문화의 개념을 서구의 Tradition으로

파악하고, 몇몇 서구학자들의 Tradition 개념논의를 받아들여 그것을 서구사회의

'근대' 개념과 대비된 개념으로 수용한다. 특히 전통이 근대와의 단절인가 연속

인가하는 서로 다른 입장을 소개하는데, 전자의 대표적 이론으로는 스멜서

(1963)와 거스필드(1965)를, 후자는 벤딕스(1967)을 인용한다.

스멜서에 따르면 근대화로 인한 구조적 변화는 새로운 형태의 행위규범을 요

구하며 이는 기존의 사회적 행위와 갈등을 야기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행위규범

은 근대화를 방해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따라서 전통은 극복되어야 될 대상으로

파악한다(한상복외, 1989: 21 재인용). 이에 대한 거스필드의 반론은 스멜서의

일곱 가지 가설에 대한 오류의 지적이며, 그 가설은 다음과 같다(한상복외,

1989: 21 재인용),

(1) 발전적인 사회의 이전 모습은 정적인 사회였다.

(2) 전통사회는 일관된 규범과 가치를 갖고 있다.

(3) 전통사회는 동질적인 사회구조를 갖고 있다.

(4) 전통은 새로운 변화에 의해 대체된다.

(5) 전통적인 것과 근대적인 것은 항상 갈등상태에 있다.

(6) 전통과 근대는 상호 배타적인 체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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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근대화과정은 전통을 약화시킨다.

그러나 한상복 등이 인용한 스멜서에 대한 거스필드의 반론은 스멜서의 가설

중 일곱 가지에 대한 오류 지적만 있다고 할 뿐 그의 반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

어 있지 않기 때문에 논쟁의 맥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

전통과 근대를 연속적이라는 견해의 벤딕스(1967)는 과거에도 근대적인 요소

가, 근대에도 전통적인 요소가 존재한다는 입장이다(위책 재인용). 연속적이라

보는 입장은 다시 보수와 진보의 둘로 나뉘는데, 보수적인 측면은 비록 소극적,

수동적이긴 하나 전통문화의 복고지향적이다. 진보적인 부류는 전통문화의 재해

석, 재창조를 강조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창조지향성을 떤다(위책, 21-22 재

인용).

위에서 소개한 전통을 보는 두 관점, 즉 전통과 근대의 단절과 연속이라는 두

관점에서 그 연속성에 타당성을 부여한 한상복 등은 "전통문화는 관습이나 '전

통사회의 문화'가 아니라, 현대사회에서도 적합성을 갖고 있는 문화적 유산이다"

(한상복외, 1989: 23)라고 규정하고, "전통문화는 현대문화와 건축설계, 의상패

턴, 사고방식, 행동원리, 생활양식, 여러가지 예술에 담겨져 있는 esprit(정신, 정

수, 핵심적 요소, 의미)로서 주형(모델)"이기 때문에 그것은 "현대와 미래의 문

화창조를 풍요롭게 해주는 바탕, 즉 새로운 문화창조의 원동력이며, 현대사회와

미래사회에 알맞는 문화의 발전방향을 정립하는 기초가 된다"고 전통문화의 의

의를 역설한다(위책, 같은 쪽).

그리고 전통문화의 성격을 한상복(1987)웠 인용을 통해 다음과 같이 세가지로

밝힌다.

첫째, 전통문화는 가치판단이 개입되어 긍정적인 것, 좋은 것, 바람직한 것이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둘째, 적용범위상 다양한 차원의 전통문화를 논할 수 있다. 즉 지역적, 계층적,

시대적 구분이 가능하다.

- 175 -



셋째, 전통문화도 가변성을 갖는다.

이상의 논의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점은 '전통문화의 개념'이라는 항목에서

전통문화에 대한 명확한 개념 규정보다는 오히려 전통문화를 이해하는 시야나

그것의 가치가 전반적으로 다루어진다는 점이다. 결국 전통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과 가치지향적 성격을 강조하여 전통문화의 개념과 영역 규정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3) 생활문화

정영숙외 3명이 연구보고한 「생활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방안 연구」(문화

발전연구소, 1991)에서는 생활문화의 개념과 범위를 몇 가지 점에서 논한다. 먼

저 '생활'의 개념은 장명욱(1984)을 인용한다. "생활이라는 것은 인간이 같이 살

아나가기 위하여, 욕구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인간과 그의 환경과의 관계에

있슨 외부의 과정과, 가정생활을 형성하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서로 영향을 주

는 감정, 정서 등 내면과정의 두 과정을 영위하면서, 일정한 행동양식을 형성하

는 여러가지 활동이다. " 생활의 불가피한 측면으로 '환경에 대한 적응'을 언급하

고, 이는 순응이 아니라 "주체성과 이상을 가지고 환경의 변화에 의도적으로 직

면하며 또한 자연에 역행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주위를 좋도록 만들어가는 지적

활동"(정영숙외, 1991: 10)이라고 정의한다.

생활과 전통과의 관계는 "오늘날 여러 생활풍속 속에서 '우리 것은 이것들이

아닌데'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우리 조상들이 쌓아 올린 전통이

생활속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위책, 같은 쪽)이라고 논한다.

"무엇을 어떻게 먹고, 무엇을 어떻게 입고,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 그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찾아 만들어 온 것이 생활양식이며, 이 생활양식이 개선되

면서 다음 세대로 전승되는 것이 문화이고 전통이다"(위책, 11쪽)라고 다소 모

순된 논리를 전개한다. 그리고 다시 "문화는 '길들여진 생활방식'이므로 조상 대

대로 살아은 생활양식, 즉 의식주와 관련된 생활양식이 생활문화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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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면서, 따라서 "생활문화는 우리의 생활양식과 결부된 문화형태를 의미하며

대중문화와 민속문화를 포함한다고 말할 수 있다"고 하여 여러가지 문화적 위상

이 다른 개념을 혼용함으로써 원래 의도한 '생활문화'의 개념과 범위는 분명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만다.

한편 이들의 연구과제인 「생황문화 프로그램 개발 보급방안 연구」와 관련해서

는 이상의 논의와 무관하게 결론을 내리고 있다. 즉 "가정생황문화의 범위를 정

하는 데 있어 세시풍속중에서 설과 추석, 통과의례중에서 혼례, 상례, 돌 및 회

갑, 그리고 가정행사중에서 생일과 이사를 중심으로"(위책, 같은 쪽) 보겠다는

것이다.

4) 문화정책상의 생활문화영역

문화정책상의 생활문화영역은 문화체육부에서 시행하는 생활문화정책을 일견

하면 명백하게 나타난다. 먼저 「한국의 문화정책」(1992,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

화발전연구소)의 분야별 정책중 '생활문화' 분야를 살펴보면 아래의 도식과 같다

(위책, 161-162쪽). 한편 문화체육부의 「1993년도 주요업무계획」에는 '전통문화

보존과 문화예술 진흥'이라는 대주제 아래 민족문화유산 보존/전승 항중에 "현대

생활에 접목할 수 있는 전통 생활문화의 계승발전 : 우리 옷과 음식/세시풍속

등의 미풍양속을 현대생활에 맞도록 발전시켜 나가고, 태권도와 궁도, 씨름 등

<표 1> 생활문화정책 사업

우리 문화의 원형찾기 생활문화 보급사업

목적 우리문화의 기준화 및 표준화 전통 생활·민속문화 보급

내용

1. 우리 색상 찾기

2 . 우리 소리 찾기

1. 전통 의식주문화 현대화

2 . 민속놀이 재개발사업

3 . 전통생활용품 개발사업

등 통체육의 보급을 확대"(위자료, 8쪽)라는 언급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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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 본 바를 종합하면 문과정책상의 생활문화는 지표상으로 내세운

내용과 실제 정책적인 사항과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 점은 문화(체

육)부에서 생활문화를 정책영역에 새로이 포함시킨 역사가 일천하고, 따라서 그

정책이 개발단계에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크게 놀라울 바는 없다.

4. 개념규정

생활문화는 현재 많은 논의중에 있는 개념이다.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생

활'이 뜻하는 광의의 의미는 "살아서 활동함" 또는 "어떤 행동이나 활동을 하며

살아가는 상태"(신기철외, 1981. 1,807)로 정의되어 산다는 그 자체, 즉 삶을 말

한다. 협의로 이해하면 주거생활을 말하여 가옥내에서 일상적으로 현재화되는

인간행위를 가르킨다. 후자의 의미로 어느 정도 학술적으로 자리잡은 용어가 '일

상생활문화(everyday culture)'이다. 그러나 이 일상생활문화의 범주도 논자에 따

라 일정하지가 않은 실정이다. 보편적인 관점에서 일상생활문화를 범주화하자면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생활양식, 즉 먹고 자고 입는 의식주문화에서 일

하고 쉬는 생산 및 여가활동까지 포함한다. 다시 말해 인간행위의 복합적 총체

를 뜻하며, 일정한 주기를 두고 반복적으로 실재화되는 명절문화나 통과의례문

화와는 구별된다.

위와 같은 학술적 의미의 일상생활문화는 전통적 생활문화의 현대적 계승이라

는 문화정책의 연계선상에서 본다면, 다소의 수정이 불가피하다. 가장 먼저 등장

하는 문제는 생활문화의 전통적 이해와 현대적 이해에서 그 사회경제적 차이로

말미암아 동일한 범주화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전통사회에서는 생산활동과 여

타 활동의 구분이 명확치 않은 반면, 현대사회는 그 분리가 분명하다. 이 점은

생산활동을 전통사회의 생활문화 영역에서는 분리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등

장한다. 반면에 현대사회에서의 생산활동과 다른 생활영역과의 시간적 구분이

상대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난다. 요약하면 과거 농어업 사회에서의 생활주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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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산업사회의 그것은 그 두 사회의 서로 다른 여러가지 상황과 조건으로 일

치하지 않으며, 둘째는 문화정책적 의미에서의 생활문화 개념은 실천가능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학술적인 분석차원의 범주와는 다른 영역을 포괄할 수가 있

다.

따라서 현재적 관점에서 오늘의 생활(광의)에 실현가능한 전통생활문화요소를

그 속에 담고 있다. 말하자면 일상 반복적 문화요소 뿐만 아니라 일정한 주기를

지닌 문화요소도 포함한다. 이러한 이유로 생활문화는 의식주와 같은 일상생활

문화(협의)봐 함께 비일상적인 명절문화, 통과의례, 관습 등의 범위까지 확대된

다(문화부, 1992: 107). 그리고 行政的(문화체육부)案으로 제출된 바 있는 문화

예술진흥법 개정안에서도 이 관점을 받아들여 '생활문화'를 다음과 같이 법률용

어적으로 개념정의한 경험이 있다.

'생활문화'라 함은 의식주, 생활예절, 전통놀이, 취미여가생활 등의 생활양식으로서 국민의

문화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을 말한다(개정안 제 2조 2항).

위 조항에서 나타나는 의미는 생활문화가 일상생활중 광의로 분석할 때, 생산

활동과 관련된 일(또는 노동)과 대치되는 내용이라는 점과 앞서 언급한 비일상

적인 여가와 놀이활동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정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호모순적인 문화의 세부항목이 조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눈에 띠는 항목은 '전통놀이'인데, 이는 전통문화라는 문화영역의 범주에 속할

수 있기에 분류상 모순된다 하겠다. 이러한 안이 제출된 것은 현재 문화체육부

직제상의 생활문화국 업무분장에 근거한 것으로 짐작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생활문화의 영역이 학술적인 측면과 문화정책적인

관점에서 약간의 차이를 지닌다는 점이다. 문화과학에서 말하는 생활문화가 일

상생활의 총체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현상을 포괄하여 인간이 기상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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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어 시작되는 활동에서부터 식사, 생산활동, 여가활동, 그리고 일과가'마감되는

시간까지 행하는 모든 행위를 망라한다. 반면에 문화정책적 일상생활은 그 범위

가 위와는 달리 일상생활중 대표적인 문화적 활동인 의식주생활을 기점으로 비

일상적인 문화적 행위인 세시적 의례나 명절문화, 나아가 통과의례적 문화를 전

통문화적인 맥락에서 이해하는 영역까지 포함시키고 있다.

개념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또다른 차원의 연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이 연구의 목적이 전통적인 생활문화 양상

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서 의식주문화 부분의 조사안 개발에 국한되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이론적인 논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의식주

문화는 생활문화의 영역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문화정

책상의 생황문화에서도 일차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분야의 선택 의의를

찾을 수 있다.

Ⅱ . 의식주문화의 이론적 개관

1. 물질문화 일반론

의식주문화는 일반적으로 물질문화라고 일컫는 문화영역에서 사람의 일상생활

과 무엇보다 밀접한 문화요소이다. 물질문화를 학문의 대상으로 삼는 문화과학

의 관심은 물질적 형태의 문화요소가 어떠한가하는 문제와 그 물질적 문화요소

가 사람에 의해 어떻게 이용되는가의 문제로 구분된다. 이 분리된 접근방법은

물질문화가 유형적인 문화재로서 박물관적인 전시가치를 인정함과 동시에 그것

을 이용하든 인간에게 지니는 의미, 즉 기능적 가치를 함께 파악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견지하는 입장은 문화적 요소가 결코 인간과 분리되어서는 의미

가 없다고 본다. 따라서 문화적 대상인 물질재의 분석만으로는 문화의 이해가

완전치 못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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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론적인 면에서 본다면 정신문화, 물질문화라는 구분조차 후자가 유형적이라

는 것 외에는 전혀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 성립된다. 왜냐하면 유형적인 형태를

지니고 있는 물질문화도 결국 인간 정신활동의 소산이며, 우리가 정신문화라고

부르는 문화요소중 다수가 물질문화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정신

문화의 하나인 종교적 현상도 그 文化的 顯在는 종교적 대상, 종교적 행위에서

물질문화요소를 동반하는 경우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무당굿에 필요한

여러 도구들, 또는 그들이 숭배하는 신격의 유형화된 형태 따위).

다른 한편에서 문화의 세 가지 분석 차원인 시간성, 공간성, 사회신분성을 전

통 의식주생활문화에 적용시킬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는 세가지로 축약할 수

있다.

첫째, 통시적 측면에서 '전통'이라는 문화적 시간대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둘째, 공간적 측면에서 어떤 지역을, 대표성이 있는 지역을 어디로 할 것인가?

셋째, 사회신분계급의 구분에서 어떤 계급 혹은 계층의 문화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이 문제는 전통 의식주문화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단정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설정되지 않고는 이 연구의 진행이 불

가능하기 때문이다.

전통의 시간성 문제는 우선 이 연구가 현지연구를 위한 조사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아래와 같은 가설에서 출발할 수

있다. 연구목적과 연관시켜 볼 때 현지조사시 제보자가 응답할 수 있는 자료의

시간대 설정이 문제가 된다. 이 경우 제보자의 연령을 가능한 한 높게 잡아 70

대 이상으로 상정하면 그들이 제공 가능한 자료는 우리 세기의 30년대에서 40년

대에 걸치는 선까지 소급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시기는 일제의 식민강점기에 해

당하여 생활문화예서 우리의 전래문화에 일제 총독부에 의한 식민지 이식문화가

전파되고 또한 일본을 통한 서구문화의 간접적인 유입이 되었던 상황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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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외래문화의 확산이 오늘날과 같은 속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감

안하면 전래문화의 요소는 보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나아가 문화의 시간대가 정치, 경제와 같은 분야의 연대기와 일

치하지 않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현지조사에서 얻을 수 있는 자료는 30년대, 40

년대 이전의 문화적 요소를 함께 지니고 있을 수 있으나 그 上限을 명확하게 선

을 긋는다는 것은 쑤싻 측정이 가능한 물질문화재가 제시되지 않는 한 불가능하

다. 따라서 여기서의 전통의 시간대는 잠정적으로 현재로부터 약 50년전을 기준

으로 그 이전 약 30년까지를 소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가정은

이 연구결과로 제시될 조사안에 의해 수집된 자료의 분석이 끝나는 시점에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두번째의 문제인 공간성은 이 연구의 조사안이 과거의 문화적 현상 수집에 초

점이 있기 때문에 우비나라의 촌락지방에 두어진다. 비록 현대화의 영향을 받고

있지만 도시에 비해 촌락사회가 아직은 전통적인 문화요소를 보다 강하게 지니

고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근거를 두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생업인 농업과 어업

을 주축으로 촌락사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보수성은 도시지역보다 상대

적으로 강하고 오한 문화외적 요인(정치, 경제, 종교 따위)에 의한 영향이 비교

적 약하거나 파급속도도 늦다. 따라서 촌락사회의 이러한 성격은 전래의 문화요

소를 유존하는데 보다 나은 토양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촌락사회

는 그 집단의 구성원이 과거의 생업을 그대로 지속한다는 점에서 과거의 생활상

을 기억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도시사회에서 얻기 어려

운 자료의 제공처로서 촌락사회가 아직까지 한국 문화과학계의 현지조사지로 선

호되는 가장 큰 이유이다.

마지막으로 문화 보유집단의 사회적 계급 또는 계층에 관한 문제는 위의 두

문제보다 복잡하다. 사회적 신분에 관한 논의는 부선 위에서 설정한 시대성과

동시에 촌락사회라는 지역성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언급되어져야 하기 때문이

- 182 -



다. 일제시대의 우리나라의 사회적 신분에 대한 학계의 논쟁은 전통적인 신분구

조가 와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식민지배계급이 성립되는 복합적인 양상에

대하여 논점이 맞추어진다. 그 시점의 촌락사회는 전래의 농업, 농어업 위주의

경제체계가 주를 이루고 있음을 고려할 때 토지의 소유계급, 자영계급, 그리고

경작계급(소작인)으로 나누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인 관점에서의 분류는

전대의 신분구조인 반상의 구분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나 토지소유의 문제는 전

대의 양반계급에 일제식민정권의 사주를 받은 집단 또는 일본인이 새로이 첨가

된다. 이러한 큰 줄기의 사회·경제적 변화가 현재의 시점에서 생활문화의 자료

를 수집함에 있어 제보자의 당시 신분을 파악하는 데 어떤 가능성을 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남아 있지만 이 연구의 범위에서는 논외로 둔다.

2. 의생활문화

옷을 입는다는 것은 일차적으로 자연의 변화에 대한 신체보호를 위한 인간의

반응이며 그 다음은 옷을 입는 인간의 사회적 행위와 문화적 지향성을 나타낸

다. 이 점에서 의생활문화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크게 둘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옷이라는 문화적 대상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고, 옷을 입는 인간의 행위가 둘

째이다.

옷이란 단어는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지 않고 대신 의복 또는 복식이란

용어로 사용된다. 衣服은 옷이라는 우리말의 한자어이기 때문에 학자의 기호에

따라(한자선호적 취향) 옷의 동의어로 사용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服飾

이 '옷차림새' 또는 '옷과 그 장신구'라는 사전적 해석에서 보면 옷 이상의 의미

를 지닌다. 한편 의생활이 옷뿐만 아니라 여타의 부속치장물과 그에 따른 신체

의 장식을 포괄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행위를 분석적인 차원에서 논

할 때는 복식이라는 용어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복식이 주로 '복식사'로 지

칭되는 학문분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그쪽의 관심이 옷과 그 장식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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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다고 간주하면 물질걱 문화대상을 인간행위와의 연계선상에서 이해하려

는 문화과학에서는 보다 세분된 용어사용이 적절하다고 본다.

의생활문화에 대한 이해에서 첫번째 과제는 옷이라는 물질적 문화대상의 분석

이다. 즉 옷의 외형적 양상에 대한 세부적 기술 .재료, 형태, 제조과정과 방법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는 다음 몇 가지 요소를 고려의 대상에 넣음으로써 가능해

진다.

-사회적 계급/계층(사회집단) 분류 :양반/상인/천민, 특수집단

- 시간대에 따른 옷의 분류 :문화연대기/연중시기구분(일상주기/계절주기)

- 지역성(공간성)에 따른 분류 :도시/촌락, 생업(농촌/어촌/산촌)

-기능적인 분류 ' 일상복, 노동복, 명절옷, 의례복 따위

그 다음은 옷을 입는 인간 행위에 관한 문제인데, 문화적 객체화로서 옷의 역

할 다시 말해 외형적 옷의 모양을 결정하는 이념·가치체계를 의미한다. 이에 대

한 고려요소는 다음과 같다.

- 의상행위 결정 요인

○ 옷입는 사람의 개인적 우세 기준

○ 사회적인 우세 기준

- 유행에 대한 인식과 그 주된 동기

- 집단의상의 상징성 :특정한 도덕관념, 이상적 미학, 집단소속성

- 사회변화에 따른 옷의 의미 인식에 대한 문제제기

○ 육체미(전시, 과시 효과)의 사회성

○ 위생 및 건강 관념

마지막으로 옷과 연관된 행위와 장식품에 대한 분석이다.

- 머리모양, 수염(남자의 경우)

- 화장품과 화장법, 향수사용

- 다양한 악세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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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신

그리고 사회의 기술 변화와 경제적 관계에 대한 문제제기로 다음과 같은 사항

을 들 수 있다.

- 빨래의 기계화 .여성역할의 변화

- 위에 따른 청결관념의 변화

-합성 섬유의 등장과 그 이용

3. 식생활문화

인간은 배고픔과 목마름이라는 기본적인 삶의 욕구충족을 위해 먹는다. 음식

은 인간의 일차적 욕구충족에 기능한다. 이 중요성은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든가

'수염이 댓자라도 먹어야 양반'이라는 전래 속담에 담긴 뜻에서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은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식량으로 보지 않고 음식으로 만들지도

않는다. 즉 식량과 음식은 선택된다는 것이다. 또한 같은 식량으로 음식을 조리

하더라도 서로 다른 양념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 조리방법도 상이하다. 여기서

우리는 음식의 문화적 차이를 찾는다. 말하자면 식량의 선택, 조리방법, 상차림

따위가 문화에 의해 규정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인간은 그가 속한 사회

의 전통적 문화에 의해 규범화된 가치체계에 따라서 무엇을 식량으로 볼 것인가

와 무엇을 어떻게, 어떤 동기로, 어떤 (식사)상황에서 먹어야 하는가를 규정받는

다.

그리고 인간은 욕구해결 수단으로서만 먹지 않는다는 식생활상의 특성에 의해

다른 동물과 구별된다. 동물이 무엇을 먹을 때 극히 독자적이고, 그것은 주기성

을 띠지도 않는다. 반면에 음식을 먹는 행위에 있어 인간은 독특한 사회적 상황

을 연출하며 일정한 주기를 지닌다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이 출생과 더불어 문

화화 과정을 거치면서 그 사회의 문화속에 잠재된 가치체계와 행동구조에 영향

받기 때문에 지속적인 식사관습과 행동방식을 배워간다는 가설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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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 마시는 행위의 사회적 체계인 식사시간('때' , '끼니' , '한끼')은 개인사이

또는 개인과 집단사이의 상호유대를 유지시켜 주는 사회적 공간을 형성한다. 이

점에서 식사시간은 특정한 사회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상황을 제공하는 문화적

체계이며 이는 수많은 상징과 제도를 함축한다. 동시에 먹는 행위는 특정한 시

간, 특정한 사회적 공간에서 매일 반복되면서 지속적인 식사관습을 형성한다. 음

식관습의 이러한 사회적, 심리적 성분은 수많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음식문화

에 대한 다양한 학문적 접근, 관심도 결국은 여기에 기인한다.

다른 학문분야와는 달리 문화과학적 음식문화연구는 식량과 음식에 대한 내용

기술과 특정한 민족집단의 음식관습에 한정하지 않고 식량과 음식을 문화요소로

고찰하고 음식섭취를 사회적 행위와 문화적 체계로서 이해하고 분석하고자 한

다. 이 두 관점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특수한 음식섭취의 행위를 어떻게 사회문

화적으로 전승된 행동양식으로 파악할 것인가'하는 것이다. 위의 질문에 대한 해

답으로 지금까지 이론적 논의에서 나타난 일치점은 식사시간을 접근방법의 기본

단위로 본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식사시간내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실재화되

고, 생활주기와의 연계상에서 다른 문화요소와의 상관관계를 제공해 주기 때문

이다. 또한 식사시간은 모든 지역과 시간대, 모든 인간사회집단이 공유하며, 가

치형성과 의사교환을 제도화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음식문화는 한 사회의

음식복합체(식량/음식물과 조리법)에 대한 접근과 그것이 실재화되는 식사시간

의 분석에서 파악될 수 있다.

4. 주생활문화

주생활이 영위되는 공간은 집이다. 여기서 뜻하는 집이란 건축물로서 한자말

인 가옥을 의미하며 사회집단적 의미로서의 집과는 구분된다. 이 주거생활공간

은 인간의 기본적인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의 장소를 제공해 주며, 보호와 신분과

시의 기능도 한다. 가옥에서의 일상생활은 가족(Family)이라는 사회적 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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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가족구성원이 아닌 제 3자를 포함하여 가구(House-

hold)라는 사회적 단위안에서 형성되기도 한다. 주생활문화에 대한 이해는 주거

생활이 현실화되는 가옥에 대한 분석과 주거생활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분석으

로 구분된다.

가옥으로서의 집의 분석은 가옥형태적 특성, 지붕형내, 건축양식과.그 재료,

공간배치 따위의 가옥 자체와 연관된 문제와 가옥이 형성된 주변 경관, 자연적

위치 따위의 생태적 환경과 연관된 문제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이 둘은 물

론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지만 분석적 차원에서는 가옥형태학과 가옥지리학으

로 분리해 파악한다.

가옥형태학의 연구방법은 개별 가속의 모양에 따른 접근에 중점을 둔다. 이는

가옥의 외적 모양뿐만 아니라 건축구조, 공간구조, 기능구조체계를 복합적으로

고찰하는데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아래와 같다.

- 가옥형태 : ○ 가옥의 각 부분의 전체적 구조

○ 각 부분(지붕, 방, 벽 따위)의 형태

- 건축구조 : 건축재료, 건축의 기술적 양식

-공간구조 :공란의 배열·중첩 양상

-기능구조 :공간구조의 사용·이용의 양상

가옥지리학은 가옥 또는 가옥집단의 형태가 주위 환경(자연경관) 또는 다른

자연적 요소(산, 물 따위)와의 연관성에 대한 지역적인 특성을 파악하는 데 관

심을 둔다. 따라서 개별 가옥에 대한 문제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성에 따

른 가옥의 분석에 초점이 갖추어진다. 그리고 개별가옥에 대한 시간적인(통시적

인) 분석은 이른바 家屋史라 지칭하고 층위학(Stratigraphy)적 연구로 가옥의 건

축층의 시기별 구분을 파악한다. 이는 상대적 연대기를 일차적으로 하고 절대적

연대기로써 보완한다.

가옥내의 사회문화적 행위로서 주거생활은 협의적으로 '노동(생산)행위에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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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으며 가옥내의 특정한 공간들의 개별적 이용의 실재화로서 사회문화적

행위들의 복합체'로 정의된다. 이는 확대된(광의의) 의미에서 '일상적으로 반복

적인 욕구만족을 요구하는 사회적 총체현상'으로 정의되는 것과는 구분된다.

광의로 해석된 주거생활에는 전통사회의 생활맥락에서는 아래와 같은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 기상과 동시에 하는 옷입는 행위 및 조식 전의 활동

- 조식 준비와 가축사료/먹이 마련

- 조식; 상차림과 밥상의 질서

- 설겆이와 청 소

- 난방과 한방

- 일용품저장

- 바느질과 수선

- 누에치기, 베짜기, 실삼기, 물레질

- 새끼꼬기, 농기구 수선 등 농사잡일

협의로 정의된 주거생활의 문제는 '누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가'의 문제로 귀착

된다. 즉 가옥내 공간의 개인적, 집단적 사용을 의미한다. 이를 사회문화적 행위

의 한 형태로 파악할 때, 행위주체자, 행위공간, 행위시간에 따라 분리되어 나타

나는 행위를 결정하는 요인은 초개인적(문화적) 규범과 물리적, 주관적 가치지

향에 근거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의 장으로서 주거생활을 가족

공동체의 사회적 관점에서는 가족내의 위계질서적 지배관계의 양상, 사회적 역

할관계의 전개, 사회화 또는 문화화, 집단동질성 따위의 사회집단성을 표출한다.

동시에 전체사회적 측면에서는 일상적 가사일, 가내노동, 소비, 의사교환, 노동력

재생산의 공간으로서 가족생활의 통합적 구성을 이룬다. 이러한 내용의 주거생활

은 물리적 주거환경, 즉 가옥, 가구, 가재도구 등 물질문화요소와 직접적인 상관

관계에 있다. 따라서 주거생활의 이해는 이 두 가지 요소가 어떻게 실재화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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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파악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진다.

Ⅲ . 조사시안 개발

앞장에서 다뤄진 물질문화 및 의식주문화에 대한 이론적인 논의에서 우리는

연구관점이나 문제제기의 양상에 따라 다양한 접근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음을 읽

을 수 있다. 이 연구에서 개발코자 하는 설문내용의 시간적, 공간적 범위와 영역

은 앞서 밝힌 바와 같다. 의식주문화에 대한 문제제기는 위에서 밝힌 이 연구의

영역에서는 물질적 대상에 중점을 두고 그것과 인간과의 관계는 부차적인 면에

써 다룬다. 왜냐하면 이 조사안이 미시적인 문제보다는 거시적 차원에서 의식주

분야를 다루기 때문이다.

1. 의생활 조사안

- 개요 : ○ 전통적인 옷의 재료의 종류와 그 생산과정의 양상

○ 남/여, 연령별에 따른 옷의 구분

○ 일상복/노동복/외출복/의례복의 구분

○ 통과의례복 :출생, 혼례, 회갑, 사망

○ 옷의 세탁, 수선, 정리

1) 길쌈

(1) 삼베

① 삼농사

- 삼농사를 짓는 곳은 어디입니까?

- 삼의 파종은 언제 누가(남/여)하며, 그 과정과 방법은 어떠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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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때 사용하는 도구는 어떤 것이 있으며,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도구의 그림 화/사진작업 )

- 성장기의 관리는 누가 어떻게 합니까?

- 추수는 언제 누가 담당하며, 그 과정과 방법은 어떠합니까?

- 이 때 사용하는 도구는 어떤 것이 있으며,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림화/사진작업 )

- 추수후 삼의 보관장소는 어디이며, 그곳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그림화/사진작업 )

- 삼농사는 언제까지 했으며, 안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② 재료마련

- 삼나무에서 껍질을 벗기는 시기는 언제이고, 누가 담당하며, 그 과정과 방

법은 어떠합니까?

- 이 때 사용하는 도구는 어떤 것이 있으며,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도구의 그림화/사진작업 )

- 벗겨낸 삼껍질의 처리방법은 어떠하며, 보관장소는 어디입니까?

(그림화/사진작업 )

③ 베짜기

- 베짜기전 재료의 준비는 어떻게 합니까?

- 베짜는 일은 언제(연간시기/일과중 시기) 누가합니까?

- 베짜는 과정과 방법을 설명해 주십시오.

- 베 짜는데 사용하는 도구는 어떤 것이 있으며,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림화/사진작업 )

- 베틀의 구입방법은 무엇입니까?

- 베틀의 각 부분별 명칭은? (그림화/사진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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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명

① 목화(미영)농사

- 목화농사를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

- 목화씨를 뿌리는 시기는 언제이고, 누가하며, 그 과정과 방법은 어떠합니

까?

- 이 때 사용하는 도구는 어떤 것이 있으며,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림화/사진작업 )

- 목화 성장기의 관리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누가 담당합니까?

- 추수는 언제 누가하며, 그 과정과 방법은 어떠합니까?

- 이 때 사용하는 도구는 어떤 것이 있으며,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림화/사진작업 )

- 추수후 목화의 보관장소는 어디이며, 이 때 사용하는 도구는 무엇입니까?

(그림화/사진작업 )

- 목화농사는 언제까지 했으며, 안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⑦ 재료마련

- 목화씨를 배는 방법은 어떠하며, 언제 누가 담당합니까?

- 이 때 사용하는 도구는 무엇입니까? (그림화/사진작업)

- 목화를 실로 감는 작업과정은 어떠하며, 언제 누가 담당합니까?

- 이 때 사용하는 도구는 무엇입니까? (그림화/사진작업)

- 이것을 보관하는 도구는 무엇이며, 장소는 어디입니까?

(그림화/사진작업 )

③ 베짜기

- 베짜기전 재료의 준비는 어떻게 합니까?

- 베짜는 일은 언제(연간시기/일과중 시기) 누가합니까?

- 베짜는 과정과 방법을 설명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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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사용하는 도구는 어떤 것이 있으며,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림화/사진작업 )

- 베틀은 삼베베즐과 어떻게 다릅니까?

- 베틀의 구입은 어떻게 하며, 평상시 보관은 어떻게 합니까?

- 베틀의 각 부분별 명칭은 무엇입니까? (그림화/사진작업)

(3) 모시

① 모시농사

- 모시농사를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 모시파종은 언제 누가 담당하며, 그 과정과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 이 때 사용하는 도구는 어떤 것이 있으며,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림화/사진작업 )

- 모시 성장기의 관리는 어떻게 하며, 누가 담당합니까?

- 모시 수확은 언제 누가하며, 그 과정과 방법은 어떠합니까?

- 이 때 사용하는 도구는 어떤 것이 있으며,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림화/사진작업 )

- 수확후 모시의 보관장소는 어디이며, 사용하는 도구는 무엇입니까?

(그림화/사진작업 )

- 모피농사는 언제까지 했으며, 안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③ 재료마련

- 모시의 재료마련은 언제 누가 담당하며, 그 과정과 방법은 어떠합니까?

- 이 때 사용하는 도구는 어떤 것이 있으며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림화/사진작업 )

- 준비된 재료의 보관도구는 무엇이며, 보관장소는 어디입니까?

(그림화/사진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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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베짜기

- 베짜기 전의 재료준비는 어떻게 합니까?

- 베짜는 일은 언제(연간시기/일과중 시기) 누가 합니까?

- 베짜는 과정과 방법을 설명해 주십시오.

- 베짜는 데 사용되는 도구는 어떤 것이 있으며,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림화/사진작업 )

- 베틀은 삼베나 무명베 짜는 베틀과 어떻게 다릅니까?

- 베틀의 부분별 명칭을 말씀해 주십시오(그림화/사진작업).

(4) 명주

① 뽕농사

- 뽕나무농사를 하는 곳은 어디 입니까?

- 뽕밭의 거름은 무엇으로 하며, 언제 누가합니까?

- 이 때 사용하는 도구와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림화/사진작업)

- 뽕잎을 따는 시기는 언제이고, 누가 담당합니까?

- 이때 사용하는 도구와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림화/사진작업)

- 뽕잎의 운반도구와 보관도구는 무엇이며,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림화/사진작업 )

- 뽕농사는 언제까지 했으며, 안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② 누에치기

- 누에치는 장소는 어디이며,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 누에치는 곳의 시설물은 무엇이 있으며,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림화/사진작업 )

- 누에 애벌레는 어떻게 마련합니까?

- 누에치는 일은 누가 담당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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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에치는 방법과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뽕잎 주는 시기, 누에 잠재우는 시기 따위)

- 고치마련은 어떻게 하는 지 설명해 주십시오.

③ 재료준비

- 고치에서 실뽑는 시기는 언제이며, 누가 합니까?

- 이 때 사용하는 도구와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림화/사진작업)

- 실의 보관방법은 어떠하며, 도구는 무엇입니까? (그림화/사진막업)

④ 베짜기

- 베짜기 전의 재료준비는 누가 어떻게 합니까?

- 베짜는 일은 언제(연간주기/일과중 주기) 누가 합니까?

- 베짜는 과정과 방법을 설명해 주십시오.

- 베 짜는 데 사용되는 도구와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림화/사진작업 )

- 이 베틀과 다른 베틀과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5) 염색법

- 전래로 내려오는 염색의 종류는 무엇이 있습니까?

- 집에서 하는 염색이 없어진 지는 언제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염색하는 재료의 구입은 어떻게 합니까?

○ 구입시기와 구입자, ○ 종류 (예 : 열매, 등)

○ 사용도구와 그 이름(그림화/사진작업), ○ 보관도구와 보관방법

- 각 색의 염색방법과 과정을 천의 종류(삼베, 무명, 모시, 명주)에 따라 설명

해 주십시오(시기, 담당자 등).

- 이 때 사용하는 도구와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림화/사진작업)

염색한 후 천의 처리방법과 보관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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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이옷

(1) 신생아의 옷

①옷

- 신생아의 옷 준비는 언제 누가 합니까?

- 신생아의 옷을 물려 입히는 경우도 있습니까?

- 이 때 사용하는 천은 무엇이며, 동절기와 하절기의 구분은 있습니까?

- 바느질 방법과 옷모양을 설명해 주십시오.(그림화/사진작업)

- 이 때 남아와 여아의 옷이 구별되는지요?

-신생아의 옷을 사입힌 지는 언제부터 입니까?

② 기저귀

- 기저귀의 재료는 무엇이며, 언제 누가 준비입니까?

- 기저귀 만드는 방법과 모양은 어떠합니까? (그림화/사진작업)

- 기저귀를 물려받거나 얻어 쓰는 경우가 있습니까?

(2) 유아옷

① 남아옷

- 하절기

○ 속옷의 종류(이름)와 재료는 무엇을 쓰며,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 주십시

오.

○ 겉옷의 종류(이름)와 재료는 무엇을 쓰며,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 주십시

오. (그림화/사진작업 )

- 동절기

○ 하절기 조사내용과 같음

○ 버선의 재료와 만드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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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갑은 무엇으로 어떻게 만듭니까?

○ 모자의 재료와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림화/사진작업 )

- 신발 : ○ 하절기 ○ 동절기

② 여아옷 : 남아옷과 같은 조사내용, 그 차이점은?

(3) 아동기의 옷

* 남아옷과 여아옷을 구분하여 위 유아기의 옷과 같은 질문

* 옷을 집에서 만들지 않고, 사서 입히게 된 시기는 언제입니까?

* 옷을 물려 입는 경우, 남아옷과 여아옷을 구분합니까?

○ 구분한다면 어떤 옷입니까?

3) 어른옷

(1) 남성옷

① 평상복(노동복)

- 하절기

○ 속옷의 종류(이름)와 재료는 무엇이며, 만드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 겉옷의 종류(이름)와 재료는 무엇이며, 만드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림화/사진작업 )

- 춘추기 : 하절기와 같은 조사내용

- 동절기 :하절기와 같은 조사내용

○ 버선의 재료와 만드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 장갑의 재료와 만드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 모자(또는 머리에 쓰는 것)의 재료와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 주십시오.(그

림화/사진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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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상복과 일복의 차이는 있습니까?

○ 특히 농번기(모심기, 논매기, 추수)때 따로 입는 일복이 있습니까?

② 외출복

- 장날에는 어떤 옷을 입고 갑니까?

- 관청이나 학교 등을 방문할 때는 무슨 옷을 입고 찹니까?

- 잔치에 갈 때는 어떤 옷을 주로 입습니까?

- 양복은 언제어디서, 어떤 동기로 처음 마련하였습니까?

○ 양복을 입는 때는 주로 언제입니까?

③ 명절옷

- 설에 입는 옷의 종류와 재료는 무엇입니까?

- 누가 주로 만들며, 만드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 추석에 입는 옷의 종류와 재료는 무엇입니까?

- 누가 만들며, 만드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 옷감을 사서 옷을 만든 때는 언제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명절때 입는 옷의 보관은 어떻게 합니까?

- 이 옷을 다른 때에도 입습니까?

④ 신발

- 평상시 신는 신발의 종류(이름)와 재료는 무엇이며, 구입은 어떻게 합니까?

- 만드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그림화/사진작업)

- 농사일 할 때 특별히 신는 신발이 있습니까?

○ 있다면 그 종류와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 주십시오.

- 외출시 신는 신발은 무엇입니까?

⑤ 모자

- 하절기

○ 평상시 또는 일할 때 쓰는 모자의 종류와 만드는(구입)방법을 말씀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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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시오.

○ 외출시 쓰는 모자의 종류와 구입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 동절기

○ 평상시 또는 일할 때 쓰는 모자의 종류와 만드는(구입) 방법을 말씀해주

십시오.

○ 외출시 쓰는 모자의 종류와 구입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2) 여성옷

① 소녀(아동기 - 혼인전)의 옷

- 하절기

○ 속옷의 종류(이름)와 재료는 무엇이며, 만드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 겉옷의 종류(이름)와 재료는 무엇이며, 만드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림화/사진작업 )

○ 어른옷과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 춘추기 : 하절기와 같은 조사내용

- 동절기 : 하절기와 같은 조사내용

○ 어른옷과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 명절옷의 종류와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 주십시오.

- 옷을 사게된 시기는 언제부터이며, 그 종류는 어떤 것입니까?

○ 옷을 사는 곳은 어디이며, 주로 언제입니까?

○ 옷을 살 때 고려하는 것은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 이때 옷의 모양을 고르는 일은 누가 합니까?

- 초경이후에 옷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 생리에 대한 교육은 누가 어떻게 합니까?

○ 재래식 생리대는 재료가 무엇이며, 만드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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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여성 평상복(노동복)

- 하절기

○ 속옷의 종류와 재료는 무엇이며, 만드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 겉옷의 종류와 재료는 무엇이며, 만드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림화/사진작업 )

○ 주로 입는 옷의 색상은 무엇입니까?

○ 젊은 층과 노인층의 옷의 구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춘추기 :하절기와 같은 조사내용

- 동절기 : 하절기와 같은 조사내용

○ 옷의 색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 젊은층과 노인층의 구분은 무엇입니까?

○ 버선의 재료는 무엇이며,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림화/사진작업 )

○ 머리에 쓰는 것(모자)의 종류와 만드는(구입)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 바지(또는 몸뻬)를 입게 된 시기는 언제입니까?

○ 그 동기는 무엇입니까?

○ 옷감의 재료는 무엇이며, 구입(만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 주로 어느 때 입습니까?

③ 외출복

- 장날에는 어떤 옷을 입고 갑니까?

- 잔치갈 때 입는 옷은 무엇입니까?

- 양장은 언제 처음 하셨습니까?

○ 그 동기는 무엇입니까?

○ 그 종류와 재료는 무엇이며, 구입(만드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 주위의 다른 사람들도 양장을 입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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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장에 따른 장식품(악세사리)은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구입방법은?)

- 한복에 따른 장식품(악세사리)은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구입방법은?)

- 머리모양

○ 비녀를 쓴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머리를 자른 시기는 언제입니까?

○ 평상시의 머리모양은 어떠하며, 손질은 어떻게 합니까?

○ 외출시 머리모양은 어떠하며, 손질은 어디서 어떻게 합니까?

- 화장방법

○ 평상시 화장은 어떻게 합니까?

○ 외출시의 화장은 어떻게 합니까?

○ 화장품은 어떤 것이 있으며, 제조/구입방법은 무엇핍니까?

제조시 : 재료, 제조시기, 방법 등

구입시 : 언제부터, 어디서, 어떤 종류 등

④ 명절옷

- 설에 입는 옷의 종류와 재료는 무엇이며, 만드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 추석 에 입는 옷의 종류와 재료는 무엇이며, 만드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 특별한 옷을 입는 다른 명절이 있습니까?

○ 있다면 어떤 옷입니까?

⑤ 신발

- 평상시 신는 신발의 종류(이름)와 재료는 무엇이며, 구입은 어떻게 합니까?

- 만일 만든다면, 만드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 농사일 때 특별히 신는 신발이 있습니까?

○ 있다면 어떤것이 있습니까?

- 외출시 신는 신발은 무엇이며, 어떻게 구입합니까?

⑥ 모자

- 일할 때 쓰는 모자는 있습니까? (하절기/춘추기/동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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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출시 쓰는 모자는 무엇입니까? (하절기/춘추기/동절기)

4) 통과의례옷

(1) 백일옷

- 남아옷과 여아옷외 옷감, 모양, 만드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림화/실물이 있거나 사진화 또는 과거의 사진이 있다면 차용)

- 위 옷의 하절기/동절기 구분은 무엇입니까?

- 모자의 재료, 모양,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 주십시오.

- 버선의 재료, 모양, 만드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 옷에 다는 장식품의 종류와 재료 및 만드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2) 돌옷

- 남아옷과 여아옷의 옷감, 모양, 만드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림화/ 사진화 또는 사진 차용)

- 하절기/동절기의 구분은?

- 모자의 재료, 모양,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 주십시오.

- 버선의 재료, 모양,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 주십시오.

- 장식품의 종류와 만드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3) 혼례복

- 신랑옷의 종류(모자, 옷, 버선, 신발 포함)와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림화/사진작업 )

○ 처음에 어떻게, 누가 만들며, 보관은 어디에 누가 합니까?

○ 혼례시 빌려 입는다면, 그 대가는 무엇입니까?

- 신부옷의 종류(쪽두리, 옷, 신발)와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림화/사진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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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어떻게, 누가 만들며, 보관은 어디에 누가 합니까?

- 신식결혼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 신식결혼이 일반화된 이후 구식 혼례복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4) 회갑옷

- 남성의 회갑옷은 어떤 재료를 사용하며, 누가 어떻게 만듭니까?

- 여성의 회갑옷은 어떤 재료를 사용하며, 누가 어떻게 만듭니까?

(그림화/사진작업 또는 사진 차용)

(5) 상복

- 상주 옷의 재료는 무엇이며, 어떻게 구입합니까?

- 남자상주 옷의 명칭과 만드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 여자상주 옷의 명칭과 만드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 상주의 머리에 쓰는 것의 명칭과 만드는 방법(남여구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 허리에 매는 것의 명칭과 만드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 신발의 명칭과 만드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 지팡이의 이름, 재료 및 만드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림화/사진작업 또는 사진 차용)

- 상복은 언제(상후 또는 ?), 누가 만듭니까?

(6) 수의

- 수의는 언제, 누가 만듭니까?

- 재료는 무엇이며, 만드는 방법(남여구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림화/사진작업 )

2. 식생활 조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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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일상음식 :주식/부식/간식

○ 저장음식

○ 명절/잔치음식

○ 상차림/식사예절

1) 주식 : 밥짓기

(1) 밥짓는 장소

① 동절기, 춘추기 : 부엌의 경우

- 어느 솥에 밥을 합니까?

② 하절기

- 따로 밥짓는 장소를 마련합니까?

- 언제, 누가, 무엇으로, 어떻게 만듭니까?

- 사용하는 솥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2) 불때는 재료는 무엇입니까? (동절기/춘추기/하절기)

- 이 재료의 보관장소는 어디입니까? (동절기/춘추기/하절기)

- 이 재료는 부엌으로 누가 운반합니까?

(3) 재의 이용

- 재는 누가, 언제 퍼냅니까?

- 재의 보관장소는 어디이며, 그곳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 재는 어디에 사용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4) 밥짓는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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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한기에는 밥을 하루에 몇 번합니까? (동절기/춘추기/하절기)

- 농던기에는 밥을 하루에 몇 번합니까?

(5) 잡곡밥

- 쌀이외에 밥을 함께 짓는 잡곡이나 다른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동절기 /춘추기 /하절기 )

(6) 밥짓는 방식

- 쌀 또는 잡곡을 씻는 때는 언제입니까? (예 :밥하기 바로 전, 미리 씻어 둘

경우 언제?) (아침/점심/저녁)

- 밥짓는 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 찬밥을 보관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동절기/하절기)

- 전기밥솥은 언제부터 사용하였습니까?

2) 부식 : 국과 찌게

(1) 국

① 국 끓이는 도구는 무엇입니까?

- 솥의 경우, 어느 경우?

- 냄비의 경우, 어느 때?

○ 이때 사용하는 불은 무엇입니까?

(연탄불 사용은 언제부터였습니까? 석유곤로는?)

⑦ 계절별 국의 종류

- 봄에 끓이는 국의 재료와 양념종류, 간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 여름에 끓이는 국의 재료와 양념종류, 간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 가을에 끓이는 국의 재료와 양념종류, 간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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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에 끓이는 국의 재료와 양념종류, 간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 고기국(쇠고기/돼지고기) 끓이는 국의 재료와 양념종류, 간하는 방법을 말

씀해 쑤십시오.

○ 쇠고기국은 주로 어떤 때에 끓입니까?

○ 돼지고기국은 주로 어떤 때에 끓입니까?

- 생선국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종류별 국의 재료와 양념방법, 간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 생선국은 어떤 때에 끓입니까?

(2) 찌게

① 찌게 끓이는 도구는 무엇입니까?

- 냄비의 경우와 뚝배기 경우 구분

- 불때는 방식의 차이

② 찌게의 종류

- 봄철 찌게의 종류와 함께 넣는 재료, 양념종류, 간하는 방법?

- 여름철 찌게의 종류와 함께 넣는 재료, 양념종류, 간하는 방법?

- 가을철 찌게의 종류와 함께 넣는 재료, 양념종류, 간하는 방법?

- 겨울철 지게의 종류와 함께 넣는 재료, 양념종류, 간하는 방법?

- 고기찌게(쇠고기/돼지고기)의 종류와 함께 넣는 재료, 양념종류, 간하는 방

법?

○ 쇠고기찌게는 어느 때 끓입니까?

○ 돼지고기찌게는 어느 때 끓입니까?

- 찌게로 끓이는 생선의 종류를 말씀해 주십시오.

○ 종류별 첨가재료, 양념종류, 간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3) 부식 : 반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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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소류

① 일상반찬(매일 만드는 반찬)

- 생채 반찬

○ 봄 : 종류(재료), 양념, 간하는 방법

○여름: ○가을: ○겨울:

- 무침 반찬

○ 봄 : 재료의 종류, 만드는 방법(앙념, 간)

○여름: ○가을: ○겨울:

② 저장반찬

- 조림 (예 : 콩조림 )

○ 봄 철 :종류, 만드는 방법(양념, 간), 저장도구/저장방법

○여름철: ○가을철: ○겨울철.

- 무침 (예 : 무우말랭이, 깻잎)

○ 봄 철 : 종류, 만드는 방법(양념, 간), 저장도구/저장장소

○여름철: ○가을철: ○겨울철:

- 말랭이재료

○ 종류 : 채소류의 종류, 산채의 종류, 해초의 종류

○ 종류별 재료 장만 :칼리는 시기, 방법, 장소, 기간 / 구입

○ 말랭이의 보관도구/장소

○ 반찬이외의 응도(예 :국거리, 부재료)

- 장아찌 : ○ 종류 ○ 종류별 만드는 방법 ○ 저장도구/저장장소

○ 반찬으로 만들 때 조리방법(양념)

(2) 생선반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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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일상반찬

- 구이

○ 봄 철 :종류, 만드는 방법(양념, 간, 조리방법)

○여름철: ○가을철: ○겨울:

- 조림

○ 봄 철 :종류, 만드는 방법(앙념, 짠, 조리방법)

○여름철: ○가을철: ○겨울철:

- 튀김

○ 봄 철 :종류, 만드는 방법(양념, 간, 조리방법)

○여름철: ○가을철: ○겨울철:

- 회

○ 봄 철 :종류, 조리방법, 초장 만드는방법

○여름철: ○가을철: ○겨울철:

② 저장반찬

- 볶음

○ 봄 철 :종류, 만드는 방법(앙념, 간, 조리방법), 저장도구/저장장소

○ 여름철: ○가을철: ○겨울철:

- 기타

③ 젓갈반찬

- 봄 철 '종류, 만드는 방법(앙념, 간), 저장도구/저장장소

- 여름철: ○가을철: ○겨울철:

(3) 고기 반찬

① 일상반찬

- 구이(예 :불고기) :종류, 첨가재료, 만드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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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념, 간, 조리 방법 )

- 볶음 :종류, 첨가재료, 만드는 방법(양념, 간, 조리방법)

② 저장반찬

- 조림(예 :장조림) :종류, 만드는 방법(양념, 간, 조리방법),

저장도구/저장장소

4) 김치

(1) 일상김치

① 봄철/여름철/가을철(김장담기 이전)

- 종류, 재료의 생산/구입방법

- 종류별 만드는 방법(양념), 저장도구/저장장소

*저장방법은 냉장고 사용 이전

○ 냉장고 사용은 언제부터 였는지?

(2) 김장김치

- 담는 시기

- 재료마련 방법

○ 배추/무우/기타 부재료 .파종, 경작 및 수확 과정, 경작장소

- 양념의 종류, 만드는 방법

- 젓갈의 종류 구입방법, 젓갈은 언제부터 사용했는가?

- 김장 담그는 과정(종류별,세전/세밑 구분)

- 김장시 품앗이의 범위

- 저장도구의 종류(각 김치별), 구입방법

- 저장장소(김치독 묻는 장소)

○ 묻는 방법 및 구분 방법(종류별, 세전/세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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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밀가루음식

(1) 주식용

① 국수

- 어느 시기(예 : 60년대)에 많이 먹었는가?

- 어떤 계절/어느 식사에 주로 먹었는가?

- 국수를 만드는 도구(이름)와 만드는 방법은?

- 조리방법(첨가재료, 양념, 간)은?

② 수제비

- 어떤 계절/어느 식사에 주로 먹는가?

- 첨가재료 및 조리방법 (양념,간)은?

(2) 부식용

① 빵

- 어떤 계절에 주로 하는가?

- 어떤 시간에 먹는가?

- 만드는 방법(밀가루 반죽방법, 찌는 도구 및 방법)은?

② 전(부침개, 적)

- 어느 계절에 주로 하는가?

- 어떤 시간에 먹는가?

- 만드는 방법(밀가루 반죽방법, 전부치는 도구 및 방법)은?

6) 장담기

(1) 메주 만들기

- 어느 시기, 어느 날(특정한 날)에 메주를 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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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주 만드는 과정과 방법은 ?

○ 여기에 사용되는 도구는?

○ 메주의 모양과 그것을 만드는 도구는?

- 메주의 보관방법과 장소는?

- 이 과정은 누가 담당하는가?

(2) 장담기

- 언제 담는가(특정한 날의 선택과 그 이유)?

- 장담는 과정과 방법은?

○ 이 때 필요한 도구는?

- 장의 저장도구, 저장장소는?

(3) 된장담기

- 된장담는 시기(특정한 날의 선택과 그 이유는)?

- 된장담는 과정과 방법은?

- 이 때 필요한 도구는?

- 된장의 저장도구/장소와 저장방법은?

(4) 고추장담기

- 고추장 담는데 사용되는 재료의 종류는 무엇인가?

○ 고춧가루는 언제 어떻게 준비하는가?

○ 다른 재료는 언제 어떻게 준비하는가?

- 고추장담는 시기(특정한 날의 선택과 그 이유는)?

- 고추장담는 과정과 방법은? ○ 이 때 사용되는 도구는?

- 고추장의 저장도구/장소와 저장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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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일년주기 음식

(1) 명절음식

① 설음식

- 설 명절에 하는 음식의 종류(이름)와 만드는 법은?

- 설 명절에 하는 떡의 종류(이름)와 만드는 법은?

- 설 명절에 하는 전(적)의 종류(이름)와 만드는 법은?

- 과자류(예,강정, 과)의 종류(이름)와 만드는 방법은?

- 기타 특식의 종류(이름)과 만드는 방법은?

③ 정월보름 음식

- 대보름날 만드는 음식의 종류와 만드는 법은?

- 대보름음식을 만드는 재료의 마련/보관 방법은?

- 대보름음식이 가지는 특별한 의미는?

○ 오곡밥/나물반찬

③ 추석음식

- 추석명절에 만드는 음식/떡/전의 종류(이름)와 만드는 방법은?

- 기타 다른 특식의 종류(이름)와 만드는 방법은?

* 이외 특별한 음식을 만드는 다른 세시명절이나 절기가 있습니까?

있다면 그 음식의 종류는 무엇이며 만드는 방법은? (예 :동지의 팥죽)

8) 일생주기 음식

(1) 임산부 음식

① 산전음식

- 임신부를 위한 특별한 음식은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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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종류와 재료는 무엇이며 조리방법은?

② 산후조리 음식

- 해산부의 조리를 위한 특별한 음식은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 그 재료는 무엇이며 조리방법은?

(2) 백일음식

- 백일날 특별히 준비하는 음식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백일날 특별히 준비하는 떡의 종류와 만드는 방법은?

- 백일상 차림은? (상의 음식배열을 그림으로 표시)

(3) 돌음식

- 돌날 특별히 준비하는 음식/떡의 종류와 조리방법은?

- 돌상차림은? (상의 음식배열을 그림으로 표시)

(4) 혼례음식

- 혼례잔치시 준비하는 음식/떡/전의 종류와 조리방법은?

- 기타 다른 특식의 종류와 조리방법은?

○ 폐백음식과 상차림(그림)?

○ 혼례상차림(그림으로 표시)

○ 신행음식

(5) 회갑음식

- 회갑잔치시 준비하는 음식/떡/전의 종류와 조리방법은?

- 기타 다른 특식의 종류와 조리방법은?

- 회갑상차림은? (상의 음식배열을 그림으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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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례음식

- 초상이 났을 때 준비하는 음식/떡/전의 종류와 조리방법은?

- 상례과정상의 상차림 ○노제 ○산신제/성토제 ○기타

(7) 기제사음식

- 기제사음식의 종류와 조리방법은?

- 제사상차림은? (젯상의 음식배열을 그림으로 표시)

3. 주거생활 조사안

- 개요: ○ 가옥

○ 공간이 용과 가재도구

○ 주거 생활

1) 가옥

(1) 가옥의 전체적 배치모양(예 : '가'자집‥‥자집)은? (그림화/사진작업)

(2) 가옥의 좌향은?

(3) 집은 전체 몇 채로 구성되었는가?

○ 각 채(안채, 사랑채)는 몇 간으로 이뤄졌는가?

(4) 집의 건축재료는? ○ 지붕/벽면/도배지/방바닥/천정

(5) 집의 건축형태 및 건축양식은?

(6) 건축연도는(상량문의 유무)?

(7) 건축담당자는 누구인가? ○ 집의 골격/구들장/기타

(8) 증축한 부분이 있는가? 있다면, 어느 부분이며 언제, 왜 증축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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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개축한(고친) 부분이 있는가? 있다면, 어느부분이며 언제, 왜 개축했는가?

* 집의 평면도 작성 :전체, 개별 벽면, 각 공간 내부(척도. 1/50)

* 사진작업 : 전체, 개별 벽면, 각 공간, 문, 창문 따위

2) 공간과 가재도구

(1) 안채

① 안방

- 주이용자

- 가구 및 가재도구 배치 양상(그림화/사진작업) 및 그 용도

- 벽면에 붙어 있는 가재도구 또는 장식품(그림화/사진작업) 및 용도

- 아침기상에서부터 잠자는 시간까지 안방에서 일어나는 일(행위)

○ 계절별 구분

② 마루

- 가구 및 가재도구의 배치양상(그림화/사진작업) 및 용도

- 마루의 이용도(계절별 구분)

③ 건너방(작은방)

- 주이용자

- 가구 및 가재도구의 배치양상(그림화/사진작업) 및 용도

- 건너방에서 일어나는 일(행위)

④ 다락 - 위치/용도

(2) 사랑채

① 사랑방

- 주이용자

- 가구 및 가재도구의 배치양상(그림화/사진작업) 및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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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에서 일어나는 일(행위) ○ 계절별 구분

② 기타 부속공간의 구조와 용도

- 마굿간 -고방 - 헛간(잿간) -곡간 -변소

- 우물/펌프/수도 - 가축기르는 곳 -기타 부속 건축물

* 위 건축물 또는 공간의 구조(그림화/사진작업)

(3) 부엌의 시설물과 도구의 배치양상 및 이용도

(4) 장독간의 위치와 시설물(독)의 배치양상

(내용물을 고려 한 그림 화/사진작업 )

(5) 마당의 이용도(계절별 구분)

(6) 그밖의 울타리안의 공간이용(예 . 텃밭)

3) 주거생활

(1) 잠자는 곳 : 계절별, 가구원별

(2) 거처하는 곳 : 계절별 가구원별

(3) 일어나는 시간 :계절별(농번기/농한기), 가구원별

(4)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 :계절별(농번기/농한기), 가구원별

(5) 가축의 사료준비는 누가 하는가(가축별/계절별/조중석)?

- 꼴베기, 여물샐기, 죽끓이기 기타

(6) 식사의 장소는(계절별/조눙석 )

(7) 집안청소는 누가 언제 하는가?

(8)각 공간의 난방은 언제 누가 하는가? ○ 안방/건너방/사랑방

- 난방재료의 구입 방법, 보관장소는?

(9) 목욕하는 곳 : 가구원별/계절별/사용도구

(10) 집내에 모시는 신(예 :성주, 삼신)은 어디에 모시며, 그 형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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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조사안 시행지침

1. 전제조건

위에서 작성된 전통생활문화 조사안의 시행은 조사계획에 종속된다. 조사의

내용적 영역과 조사지의 지역선정은 조사의 참여인원, 조사기간, 재정의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다시말해 구체적인 연구계획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안 시행지침은 조사방법론의 일반론이나 부분적인 면에서 지침을 제공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여기서는 하나의 가정된 연구계획상의 조사시행지침을 제시하고자 한

다. 예를 들어 6명의 책임연구자와 그 아래 자각 6명씩의 연구보조자를 연구조

사 인력으로 하고, 1년간의 연구조사기간을 가정했을 때 가능한 조사의 지침은

아래와 같다.

2. 조사지역 선정

조사지는 과거의 자연촌락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전통적인 문화요소가

도시보다 더 지속적일 수 있고 현대적 문화요소의 유입이 상대적으로 근래에 와

서 이뤄졌다는 일반론에 근거를 둔다.

전국을 대상으로 촌락을 보았을 때 일차적인 선정기준은 산촌, 어촌, 농촌으로

한 생태환경에 근거한 지역분류이고, 나아가 여기에서 파생되는 반농반어촌, 반

농반산촌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일반적 분류는 그 분류준거가 모순적이

다. 농촌과 어촌의 경우 촌락의 생계형태에 따라 분류된 반면, 산촌은 자연경관

에 의한 구분이다. 산촌에서도 농업이 주된 생계의 방법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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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다음의 기준의 지역적 특성에 따라 분류되는 공간분류이다. 이는 조선시대

이래의 행정적 지역분류로서 현재까지 그 기본적 골격을 유지할 분만 아니라 그

에 따라 지역문화의 특성을 가타내는 근거로 이용되기도 한다. 이것을 이 조사

에서도 고려에 넣고 제주도를 제외한다면, 경기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

권으로의 지역분류가 가능하며, 각 권별로 산촌, 어촌, 농촌, 반농반어촌, 반산반

어촌의 다섯 지역에 대한 조사지를 선정할 수 있다.

각 지역의 조사지 선정은 각 팀에게 일임하고 각팀의 책임연구자 및 조사원은

해당지역의 여러 조건을 고려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에 최적의 조사지를 골라낸

다. 이에 대한 최종적 판단은 책임연구자가 한다.

3. 조사자 교육

책임연구자는 설문내용을 숙지한 다음 조사원을 2명씩 3개의 팀으로 구성한

다. 3개의 조사팀에게는 의생활, 식생활, 주거생활 설문분야중 한개씩을 전문조

사영역으로 배정시킨다. 그리고 개별 질문내용에 대한 지식 분 아니라 그 질문

의 배경까지 이해시켜 궁극적으로 질문에서 얻고자 하는 응답의 본질이 무엇인

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4. 현지조사

사전에 선정된 현지조사지는 문헌조사를 통해 개관하고, 본조사는 조사지의

민속지적 개관을 의식주문화와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한다. 본조사가 완료되고

자료정리가 끝난 다음 미비한 분야에 대한 사후조사를 실시한다. 일년간의 연구

지간중 현지조사는 초기 4개월이내에 완료한다. 사전조사 1개월, 본조사 3개월로

각 조사의 비중을 두고 추후조사는 자료 정리기간중(최소한 2개지역 정리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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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상황에 따라 실시한다.

5. 자료정리

자료의 내용별(의식주), 지역별(산촌, 농촌 등) 정리는 각 팀별로 하고, 내용별

자료의 공통적 특성과 지역별 특성은 따로 정리한다.

6. 비교분석

팀별 자료정리가 완료되면 모든 조사팀이 모여 최소한 세 차례 이상의(자료내

용별) 회의를 거쳐 조사결과를 도출하고, 내용별, 지역별 비교작업을 실시한다.

이 비교작업의 결과로 나타날 내용이 소위 우리가 지역성을 망라한 전통적 의식

주문화의 모형적 성격의 가치를 가지게 되며, 동시에 이는 궁극적인 목표인 전

통 생활문화 현대화의 근거로서의 의의도 지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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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강연 : 문화투자의 경제적 효과

주 학 중*

<세 목>

Ⅰ. 경제학의 본질을 되찾아

Ⅱ. 문화경제학의 요체

Ⅲ. 문화와 거시경제의 관계

Ⅳ. 문화투자의 미시적 효과

Ⅴ. 시급한 문화투자의 확대

Ⅰ . 經濟學의 本質을 되찾아

일찍이 영국의 사학자 카알라일(Thomas Carlyle, 1795∼1881)은 경제학을

일러 「음울한 學問(the dismal science)」이라 일컬었다. 실로 초기의 경제학은

무한한 인간의 欲求에 비하여 유한한 欲求充足의 手段이 초래한 갈등에 보다 더

유효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학문체계로 始發되었다. 역사적으로 1세기 동안

哲學의 한 분야에서 古典學派의 경제학이 파생해 나올 때의 生活水準은 선후진

국을 막론하고 국민 대다수는 貧困에 허덕이는 가운데 衣·食·住 해결에 급급

하던 때였다. 즉 많은 人命 손실을 보는 유행병으로 대표되는 天災나 전쟁이

라는 人災에 의한 조절없이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人類의 필요를 충족시키

기란 획기적인 생산기술발전이 뒷받침되지 않았던 당시로서는 인류의 「불가능한

꿈」이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철학에 바탕을 둔 고전학파의 경제학은 「최대

多數의 최대 幸福」을 지향하는 功利主義에 입각하여 국민복지와 개인의 滿足을

극대화한다는 학문적 目標를 분명히 밝혀두어 왔다.

그러나 경제학은 과학적인 計量化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스스로를 묶는

制約을 自招하여 경제학의 本質을 경시하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였고 오늘날까

* KDI 국민경제교육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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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이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제학자가 지닌

이 자승자박의 제약이란 학문의 과학화에 집착한 나머지 경제적 變數를 객관적

인 잣대(尺度)로서 헤아리려는 執念으로 사람이 재지 못하는 것에 대한 能力의

限界를 度外視함으로써 경제학의 발전방향과 力點이 매우 바람직스럽지 못한 쪽

으로 치우쳐 왔다. 이리하여 사람의 지혜로 완전하게 測定할 수 없는 개인의 만

족과 국민복지를 價格과 國民所得이란 代變數(Proxy)로 대신하여 학문의 객관

성을 높이고 발전을 상당한 수준까지 이룬 사실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하나,

이에 집착 또는 과신함으로써 學問의 本質을 誤導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리하여 한 상품이 지니는 交換價格와 使用가치의 差異는 「가치의 矛盾」이

라고 하여 가볍게 넘기거나, 희소성이 없다는 설명으로 대신하면서 미시경제학

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손」의 盲信者가 되었고 거시경제학자는 국민총생산

(GNP)이 국민총공해(Gross National Pollution)와 동의어를 이루지 않느냐고

하는 비판에 적절한 해명도 하지 못하고 또한 적절히 계수상의 조정을 하지 못

한 채 아직도 국민경제의 건강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指標로서 이를 사용하고

있다. 학자를 포함한 기성세대가 지닌 약점의 하나는 학문적 개념을 포함하여

이미 폐쇄적인 경향을 띠우고 있다는 점이다.

선진국이 주도한 급속한 科學技術의 발갈과 산업분야에서의 그 活用으로 20

세기의 세계경제는 이미 「貧困 속의 빈곤」이 아니라 「豊饒 속의 빈곤」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지 오래이다. 선진국이 1930년대에 경험한 세계大恐慌은

이를 상징적으로 나타내어 주었다. 이에 따라 근래에 선진국에 있어서는 重·厚.

長·大로 부터 輕·薄·短·小한 高附加가치 상품이 강조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

타나고 있다.

따라서 경제현상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경제학의 力點도 당연히 「貧困의 경제

학」으로부터 「豊饒의 경제학」으로 전환되고 「生存의 경제학」에서 「삶의 경제

학」으로 변신할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입장은 선진사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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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어느 특정한 계층이나 지역에 남아있는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의

문제를 무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경제현실은 營養失調 이

상으로 성인으로부터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肥滿症이 문제되는 것과 같이 과거

와 본질적으로 달라졌다는 사실을 강조할 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60년대초 부터 압축된 不均衡 高度成長으로 지난날 가난을

상징하였던 「보리고개」와 「단벌신사」라는 말들은 그 어려움을 겪었던 기성세대

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이미 옛말이 되었고 보다 건강하고 보람있고 멋있게

삶을 누리려는 傾向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크게 논

란이 되고 있는 '더럽고 어렵고 위험한 일'을 기피하려는 이른바 3D現象은 무조

건적인 批判의 대상이 될 수는 없으며 生活水準의 向上에 따라 사람들의 본능이

표출되는 하나의 현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다만 이러한 일에 가장 익숙한 근

로자가 다른 직종의 일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 일을 무작

정 기피하고 놀기를 희망한다면 職業精神이 결여된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3D의 직종이라고 하더라도 그 작업환경이 근로자의 사람다

움에 걸맞게 점차 개선되고 그렇게 될 수 없는 3D의 일은 로봇트(robot)나 기

계화, 자동화로 대치되어야 할 것이다.

숙명적으로 수출을 젖줄로 하여 살아야 하는 우리 經濟는 근래에 어떠한 限界

에 부딪쳐 있다. 노동력의 부족현상으로 노동집약적 低價品으로는 후발개발도상

국에 밀려 국제시장에서 경쟁하지 못하고, 비교적 단가가 높은 고급섬유제품과

가전제품등은 선진국에 비하여 色相과 디자인과 제품의 마무리 등에 뒤지기 때

문에 경쟁적이지 못하며, 중화학공업제품은 중요 核心部品의 尖端技術 해외의존

으로 전반적인 國際競爭力이 뒤떨어진 결과 수출의 상대적 침체로 선진국으로의

進入이 어려운 실정이다.

반면에 국내에서 대부분의 제품과 서비스가 국제가격에 비교하여 비싼 것은

물론 구축물, 도로, 교량, 항만시설 등 사회간접자본에 이르기까지 質的으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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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한 경우가 허다하다. 이리하여 거의 모든 원자재를 수입해서 쓰는 우리 사회

에 소비형태와 불량품으로 쓰레기가 다른나라보다 많고 건축물과 구축물의 부실

공사와 耐用年數가 다하기 전에 못쓰게 되어 사회간접자본 시설이 못쓰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전국 각지에 고속도로와 교량이 곳곳에 신설

되고는 있으나 견고하고 예술적이어서 외국에 자랑할 수 있고 우리의 歷史와 더

불어 길이 남겨야 할 것은 몇이나 되는지 의문스럽다. 이와같은 우리 경제의 바

람직스럽지 못한 측면은 전통적인 경제이론으로서 설명할 수 없으며 이를 위하

여 순수한 경제학에 文化를 접목시킨 文化經濟學의 분석적 視角을 필요로 한다.

Ⅱ . 文化經濟學의 要諦

19세기 미술평론가로서는 널리 알려져 있으나 경제학자로서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존 러스킨(John Ruskin, 1819-1900)은 정치경제학을 하나의 국민 경제

를 관리·운영하는 학문으로 보고 경제운용의 목적을 개인이나 기업이 추구할 수

있는 물질적 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풍요에 두었다. 또한

국민경제의 양적 확대는 국민의 행복과 일관성있게 추구되어야 하며, 특정한 소

수계층의 무한한 安樂을 위하여 다수의 국민에게 많은 희생을 강요하거나, 그들

의 삶의 가능성을 희생시켜서는 안된다는 인본주의적 입장을 취하였다. 특히 주

목할 것은 그의 政治經濟學은 단순한 과학이나 학술이 아니라 과학위에 서고 탈

선을 관리하는 法과 行動의 체계로서 일정한 수준의 道義文化를 갖추어야 완성

된다고 역설하였다. 여기에서 독자가 유념할 것은 經濟學에 法秩序와 사람의 行

動과 도의문화가 강조되었다는 사실이 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은 그 국민이 지닌 좋은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受容能力

(acceptance capability)에 의해 좌우되고, 재화와 서비스가 지니는 고유한 가치

이상의 有效價値를 더함으로서 살찌워진다고 한다. 의복의 예를 들면 옷의 고유

한 기능만을 다하는 옷보다 공식석상에 나타나도 부끄럽지 않은 옷이 더 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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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가 있는 것은 유효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같은 크기의 書가라고

하더라도 원매자의 유효가치가 작용하면 가격차이는 현저할 수 있다. 이와같은

가격의 차이는 수요면에서 멋을 아는 국민이 지니는 수용능력에 기인하며 공급

면에서는 그러한 물품은 일하는 사람의 態度에 의하여 완성된다.

문화경제학의 세계에서 勞動은 특수한 인간적 意味를 지닌다. 대량생산 체제

속에서는 근로자가 기계에 예속되나, 문화경제학의 시각으로 일하는 것은 단순

히 육체적, 정신적 신체의 作動이 아니라 근로자와 대립되는 客體에 그의 生命

(時間)을 불태우는 노력으로 보고 있다. 즉 일한다는 것은 단순히 자연적, 경제

적 制約을 理性과 精誠과 체력으로 이기는것 뿐만 아니라 일하는 데 따른 시련

과 갈등 등 內面的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科程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이 世界에

서 일하는 사람은 기계의 연장이나 부속물이 아니사 논싻과 채촐, 교육과 훈련,

硏究와 革新 등으로 일의 완벽을 추구하는 完壁主義者(perfectionist)이며 이를

통하여 일의 보람과 아울러 삶의 보람을 찾는 生活人이다. 일하는 것을 이와같

이 규정할 때만이 기능을 배우는 미숙련공, 보다 더 좋은 기술을 개발하려는 科

學者, 정의와 형평을 실현하려는 공무원, 걸작품을 만들려는 공예가와 예술가 등

의 일하는 모습과 태도를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태도를 지닌 근로자가

많을 때 조잡한 제품, 불량품, 부실공사 뿐만 아니라 人災에 의한 크고 작은 각

종 사고를 방지할 수 있으며 이와같은 不實에서 오는 損失의 방지는 물론 不公

正去來를 막아 사회적 正義를 실현하는 바탕이 되기도 한다.

좁은 의미의 문화경제학은 금융분야에 금융경제학, 재정분야에 재정학, 교육

분야에 교육경제학, 보건분야에 보건경제학 등이 있는 것과 같이 문화분야에 하

나의 應用經濟學(applied economics)을 이룬 것이다. 의무교육이나 전염병예방

이 정부의 재정지원과 개인의 수익자 부담 등으로 모든 국민에게 보급시키는 것

과 같이 전반적인 국민생활의 향상에 따라 국민의 文化的 需要도 그 代價를 지

불할 수 있는 고소득계층만이 享有할 것이 아니라 가급적 많은 국민이 누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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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능력이 없는 피의자에게 국정변호사의 도움이 주어지는 것과 같이 잠재

적인 예술적 자질을 지닌 개개인이 문화의 창조자로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 선진 복지국가가 지향하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문화·예술의 생산과 배분과 소비에 따르는 여러가지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응용경제학이 성립된다. 특히 문화·예술의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켜 주기 위

한 재원조달과 산물의 배분에 있어서 근래 財政學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公共

財理論과 便益·費用分析技法등이 흔히 원용되고 있다.

여기서는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의 文化經濟學의 視角을 혼용하여 은화투자의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Ⅲ . 文化와 巨視經濟의 關係

넓은 의미의 문화경제학은 文化와 經濟와의 폭넓고 밀접한 관계를 시사해 준

다. 우리나라와 같은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자유시장경제의 법질서가 잘 확립되

어 있지 않고 경제행위가 상당한 地下經濟속에서 이루어지며 각계각층이 어떤

수준의 도의문화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을 때, 법과 행위의 체계가

바로 서고 체계를 도의문화로서 묶어준다면 문화경제학적 요소가 이미 발전의

한계에 도달한 국민경제의 活路를 열어 줄 수 있다. 가령 근래에 우리 경제가

지닌 하나의 병폐인 「검은 돈」을 겨냥하여 긴급조치로 다루어진 實名制의 實

性은 不正과 非理에 대한 국민의 도의적 방어선으로 대신할 수 있다. 즉 금융기

관이 假名과 借名으로 된 금융거래를 거부하였고 세무당국이 공평한 조세제도를

완성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였으며 돈이 있으나 없으나 타인에게 이름을 빌

려주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긴급조치와 경제에 대한 충격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

이다. 이와 유사한 事例는 우리의 경제현실에 非一非再하다. 많은 제품의 조잡한

마무리, 제대로 작동되지 않거나 쉽게 망가지는 수많은 불량품, 없어야 할 곳에

버젓이 있는 공해를 유발하는 유흥시설, 암거래되는 입장권, 불명예스러운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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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의 자동차사고 사망자수, 의혹투성이의 율곡사업, 빈번한 대형사고, 건물과

시설물의 부실공사, 파괴되는 자연환경 등등 그 끝을 헤아리기가 어렵다.

이러한 바람직스럽지 못한 經濟現象이 유발하는 경제적 損失과 費用은 천문학

적 숫자에 이르나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문화투자는 질서와 제도를 바로

잡고, 경제행위를 바로 하며, 다 아는 도의문화의 덕목을 그대로 생활화하는 등

극히 소액의 투자가 소요될 분이다. 문제해결의 核心은 앞에서 러스킨의 말을

이미 인용한 바와 같이 각계각층의 일꾼이 정성과 열의로 맡은 일을 얼마나 완

벽에 가깝도록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가 일하여 만든

것의 하나하나가 선진국의 그것들과 같이 그 내용년수 이상을 사용할 수 있으며

耐久財는 잘 만들어져 우리의 역사와 더불어 오래남고 우리 국민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한다. 아무리 거대한 시설투자가 국민의 수용능력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잘 사는 우리의 후손은 이를 헐어버리고 다시 짓는 더 큰 부담을 안게 된다. 특

히 날로 상승하는 인건비와 헐고, 고갈되고, 값비싼 골재로 새로 짓는다는 것은

지금 잘 짓는 이상의 비용부담을 안겨줄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이와같이 보

면 우리 경제의 현 발전단계에서 문화투자의 경제적 효과는 어떠한 투자보다 크

고 엄청난 것임을 알 푸 있다.

우리 경제의 여러가지 不實과 非理는 각계각층이 일하는 여러 곳에서 땜의 누

수를 막은 화란 소년의 주먹과 같은 경제행위가 나타날 때 제거되며, 일하는 태

도가 보다 완벽한 것을 추구하는 예술가적인 정열이 쏟아질 때 成長의 果實이

더욱 알찰 수 있다. 이러할 때만이 우리의 생활수준과 삶의 누림이 단순히 한해

에 생산되는 最終財와 서비스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용년수가 다한

데도 유용한 내구재에서 얻는 經濟的 덤과 아울러 보존되어 온 내구재에서 얻는

審美的 價値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살찌우게 된다.

Ⅳ . 文化投資의 미시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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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의미로서 문화투자의 경제적 효과를 검토하기에 앞서 선결되어야 할 것

은 문화투자라고 할 때 「文化」의 의미를 규정하는 일이다. 경제학적인 文化의

정의는 첫째, 산업분류에 따라 「문화산업」을 추출하여 전문가의 합의를 거쳐 의

미있는 문화산업을 비교적 쉽게 규정할 수 있다. 예를들면 조경업, 원예업 등을

비롯하여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업, 광고업, 사진촬영 및 처리업, 연예인대리업,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뉴스제공업, 도서관, 박물관 및 기타 문화관련산업,

경기장운영업, 기타 오락관련사업 등에 이르기까지 한정적으로 규정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文化産業은 다른 부분에 비하여 비교적 낙후되어 있으므로 적절히

투자하면 投資의 限界效用이 일반적으로 으며 그러한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 企

業家의 역할이기도 하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만이 문화투자가 아니며 근대

사회에서는 인적 자본형성에 관한 투자가 더 큰 의미를 지닌다는 사실이다. 특

히 우리나라와 같이 인적자본에 크게 의존하여야 하는 국민경제에서는 사람에

대한 투자와 그 효과를 도외시할 수 없다. 따라서 둘째로 검토되어야 할 것은

문화와 관련된 직종에 대한 인적 투자이다. 문화의 관련된 직종은 우리나라의

표준직업분류에 있는 문화산업의 종사자뿐만 아니라 모든 제품의 설계에서 비

롯하여 제작과 포장에 이르는 모든 생산과정에 걸쳐 같은 기능을 하는 제품이라

하더라도 보다 質이 좋고 아름답게 만드는 모든 사람이 문화와 관련된 직종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까지 이러한 직종의 인적 투자에서 文化的 側面을 등한시하여 왔다. 그

이유는 物量의 부족으로 만들기만 하면 팔리는 이른바 供給이 需要를 창조하는

시장구조였다. 수출도 값싼 물건이 그 대종을 이루었다. 그러나 오늘의 우리 經

濟는 高級보다 需要가 중요시되고 品質과 색상과 모양과 포장이 잘된 物品과 서

비스가 競爭的인 발전단계에 이르렀다. 消費者도 상당한 여유가 생겨 저렴한 것

만을 골라 사지 않고 品位와 個性과 用途에 맞게 物件을 골라 쓰는 消費者 時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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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소비자의 選好에 맞추어 생산하는 文化的 感覺과

受容能力이 중요시되며 이에 대한 人的投資는 賣出과 輸出에 큰 성과를 유발한

다.

셋째로 생각할 수 있는 文化投資는 기업과 도시와 같은 集團이 그 독특한 主

體性(identity)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다각적으로 펼치는 일련의 노력으로 企業

文化와 都市文化의 형성을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地方自治制가 정착되지

않고 강한 수도권에 대한 거주선호로 都市文化가 아직 형성되지 않고 있으나 선

진각국에 있어서는 도시의 特性을 부각시킴으로서 住民, 觀光客, 企業 등을 유치

하여 살기 좋고 자랑스러운 고장을 형성하려는 自治團體의 노력이 활발하다. 이

를 위하여 학교, 병원, 공원, 도로 등 공공편익 시설의 活成은 물론 장기적 도시

계획 추진, 지역특산물 개발, 정기적 祝祭와 行事의 개최 등을 통하여 특정한 都

市와 地域의 聲價를 높이기 위한 투자를 꾸준히 하고 있다. 이와같은 文化投資

는 경제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住民의 만족감과 아울러 지방정부의 세수증대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라는 투자효과를 유발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企業의 正體性(corporate identity)을 확립하기 위한 企業의

文化投資는 都市의 正體性(city identity)을 위한 것보다 매우 활발한 편이나 후

자는 물론 전자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연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소비

자에게 호소력이 있는 商標의 고안, 대중매체를 통한 기업 및 製品廣告, 정기적

인 弘報物의 발간, 신문기사의 제공 등 기업의 弘報活動, 문화행사의 주관 및 후

원, 공익재단의 설립·운영 등에 이르기까지 많은 금액을 지출하고 있다. 이러한

투자의 경제적 효과는 판매액의 유지와 증대라는 직접적 효과 이외에도 社員의

士氣振作, 유능한 新規人力의 확보, 企業利益의 사회적 환원 등등의 간접적 효과

도 기할 수 있다. 이와같은 쇼로의 투자지출은 기업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적극적으로 그 社會的 責任을 다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며 기업이 나타내는 共存

共榮을 위한 連帶感의 표현으로 企業文化는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계속 육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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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싹트고 있는 企業文化가 꽃피우기 위해서는 각 기업이 경쟁적

으로 특정한 분야의 활동을 벌릴 것이 아니라 특색있는 한정된 分野에서 장기적

인 시각으로 꾸준히 독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문화와 세무당국은 공

공부문이 전담하여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문화진흥을 민간부문으로 하여금

다양하게 추진한다는 뜻에서 문화투자에 대한 적절한 租稅減免등 정책적으로 支

援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하겠다.

문화투자의 경제적 효과에 대하여 국내외의 實證硏究가 빈약하기 때문에 計數

에 의한 분석결과를 여기에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 매우 아쉽다. 또한 이러한 분

야의 실증적 연구를 시도하기에는 세부적인 통계자료가 필요하며 推計方法도 새

로이 연구개발하여야 하므로 略 마저도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여기서 지적해

둘 것은 역사적 遺産과 文化財가 풍부한 불란서와 이태리의 경우 1990년대에 있

어서 두나라의 觀光收入이 각각 年間 200億 달러 내외에 이르고 있으며, 이러한

觀光收入의 외화가득율은 매우 높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文化國家가 얻는 收入

의 대부분은 과거의 문화투자, 그것도 내용년수가 다하고 감가상각이 다 끝난

지난날의 投資財로 부터 얻은 덤이며, 이는 세계적인 그들의 자랑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삶의 누림을 주는 源泉이 되고 있다.

V . 시급한 文化投資의 擴大

우리 經濟社會는 지금 經濟社會發展의 行態(paradigm)를 바꾸어야 할 中進國

의 고비에 서 있다. 거시적으로는 法과 行態의 체계를 재정비하고 이를 道義文

化로서 묶어 社會的 漏水들 막고 역사적 축적으로 덤을 얻는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제는 貧困의 解消가 아니라 풍요를 가꾸고 이를 누릴 수 있는

姿勢를 가다듬어야 한다. 미시적으로는 각계각층이 일하는 態度에서 마무리를

잘하고 良質의 보기 좋은 것을 만드는 工藝家의 정열을 나타내어야 하며 기업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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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에서도 색상, 디자인, 설계 등에 대한 눈에 보이지 않는 投資로서 제품을 高附

加價値化하고 국제경쟁력을 되찾아야 하겠다. 특히 우리를 우울하게 하는 不良

品과 不實工事는 관계자의 노력으로 대폭 근절되어 사회적 浪費와 負擔이 경감

되고 아름답고 잘 지은 耐久財를 법정년수 이상으로 사용할 뿐아니라 우리의 文

化的 遺産으로 축적되어야 알 것이다.

이와같은 삶을 누리는 經濟社會를 실현하기 위하여는 文化投資에 과감하여야

한다. 낙후된 文化産業이 다른 사업과 같이 均衡發展되는 잣이 국민경제의 건강

에도 유익할 뿐 아니라 경제전체의 능률에도 긍정적인 效果가 있다. 과감한 文

化投資는 좁은 의미의 文化産業에 한정될 것이 아니라 文化的인 職種의 人的 投

資發展에도 있어야 하겠다. 오늘날과 같이 個性과 品位를 찾는 消費者時代에는

광고가 홍보에 의한 판촉도 중요하나 제품과 서비스 자체가 만족스러워야 기업

간의 경쟁에서 살아 남을 수 있으며 이 열쇠는 그 職種에 종사하는 인력의 資質

에 있기 때문이다.

근래 文化投資의 주체로서 문화산업의 공공단체와 기업분만 아니라 다른 업종

의 유수한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크게 주목되고 있다. 이른바 企業文化와 都市

文化를 活成하기 위한 각 主體의 노력은 그 主體뿐만 아니라 客體와 社會 전반

에 경제적, 문화적 보상을 크게 거두어 주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노력의 成

敗는 中央政府가 못다하는 文化振興이란 광범위한 事業을 個體의 자발적 참여와

창의로서 놓여진 立場을 충분히 감안하여 다른 어느 주체보다 實效性있게 추진

할 수 있는 한정된 分野를 선정하여 지속적인 努力을 경주하는 데 있다. 더욱이

성숙한 産業社會의 복잡성에 비추어 다양한 주체에 의한 文化投資는 매우 바람

직스럽 다고 하겠다.

끝으로 文化投資는 사람이 일하고 사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크

게 확대되어야 한다. 경제적 富는 어디까지나 手段이며 이는 삶의 풍요와 누림

을 위하여 活用되어야 한다. 物質投資는 그 자체로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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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홉하다. 이에 상응한 文化投資가 같이 이루어질 때 經濟活動의 目標인 삶의

풍요와 누림이 달성될 수 있다. 經濟學은 모름지기 사람을 위한 것이다. 사람을

위한 文化投資는 物質投資에 반드시 優先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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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1 : 고부가가치상품 개발을 위한 예술의 역할

- 기업의 Image 혁신과 문화의 상품화 전략 -

최 대 석*

<세 목>

Ⅰ. 기업 및 상품의 국제경쟁력 강화의 핵심수단

Ⅱ. 국적있는 디자인

1. 소비자는 좋은 디자인을 찾는다

2. 의식주 생활문화의 확립

Ⅲ. 생활문화의 상품화 전략

1. 생활문화의 질과 장인정신

2. 양의 생활에서 질의 생활로

Ⅳ. 기업의 이미지 혁신

1. 이미지를 판다 - 소비자는 이미지를 사고 있다.

Ⅰ . 企業 및 商品의 國際競爭力 强化의 核心手段

— 産業디자인 —

2000년대를 눈앞에 둔 오늘, 선진 각국은 물론이거니와 국내에서도 산업디자

인에 대한 관심이 과거 어느 때 보다도 높아지고 있으며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관심이 점증되는 추세를 볼 때 다가오는 새시대에는 가능성있고

각광받을 대표적 분야 중 하나가 디자인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다.

산업디자인 분야 자체에 있어서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끊임없는 변화를 맞게

* 흥익대 산업디자인학과 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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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데, 선진국을 필두로 1970년대까지의 무게나 크기 중심의 디자인을 지향했

던 重厚長大의 시대에서 1980년대의 輕薄短小의 시대를 지나 1990년대 이후에

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고차원의 價値社會의 등장을 예고하는 새로운 디자인 시

대를 경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것은 지금까지의 物의 경제에서 智慧의 경제에로의 移行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러한 새시대를 맞아 디자인이 우리나라의 '참문화' 건설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각오를 해 본다.

세계의 정치, 경제 질서가 급변하고 불투명한 상황에서 경영환경도 크게 달라

질 수 밖에 없으며 따라서 기업간의 경쟁도 날로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과감한 경영혁신이 필요하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

고 있다. 그 경영혁신 방안의 첫째가 이미 강조돼 오고 있는 '경영의 국제화'이

다. 보호무역주의, 경제블럭화 시대에서 수출장벽을 넘기 위해서는 국제경쟁에

이길 수 있는 품질, 디자인, 가격, 서비스 등이 요구되며 소비자를 대상으로 차

양한 제품을 개발, 공략하는 카멜레온적(自己變身的) 경영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한 수단 중에서 가장 가능성있고 高附加價値의 상품화를 실현시킬 수 있

는 무기가 바로 디자인이다. 상품은 인종, 국경, 이데올로기에 관계없이 어디서

나 통용되는 '만국 공통의 언어'이기 때문에 점차 세계를 하나로 묶는 가교역할

을 따므로 기업이미지[Cl ; Corporate Image(Identity)]도 곧 제품이미지[CPI ;

Corporate Product Image]에 의해서 좌우되며 그것은 제품디자인 이미지

[CPDI ; Corporate Product Design Image]에 의해 크게 영향받는다고 할 수 있

다. 더욱이 제품차별화를 위해서는 통일된 제품디자인 이미지[CPF ; Corporate

Product Family]를 느낄 수 있도록 하되 제품의 특성[CPC ; Corporate Product

Character]이 잘 드러나야 한다. 따라서 디자인이야말로 오늘날 우리나라가 당

면한 경제난국을 타개하는데 선택의 여지가 없는 강력한 "기업병기"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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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나라 기업은 제품의 경쟁력 약화로 국내외시장을 상실하고 있어 실

로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를 효과적으로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업은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 독창적 디자인을 통한 고부가가치 제품의 개발에 전략

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 이유의 하나는 기술이 일반화되고 인간의 개성적

가치가 더욱 중요시되는 후기산업사회를 맞아 기업과 제품은 디자인경쟁으로 급

속하게 전환되고 있기 때문이며 다른 하나는 산업디자인의 개발은 첨단기술개발

에 비하여 투자비용이 매우 적고, 투자의 회수기간이 짧으며, 고급기술은 물론

중저급기술의 산업분야에도 적용되어 새로운 감각과 아이디어의 제품을 창조함

으로써 모든 제조업분야에 고부가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시대의 변화와 더불어 산업디자인을 고부가가치 창조와 제품경쟁의 전략적 수

단으로 적극 활용하여 성공을 거둔 기업사례는 국내외에서 급증하고 있다. 이태

리는 첨단기술보다는 디자인을 통해 성장·발전하고 있으며 일본은 서구의 선진

기술에 디자인을 접목시켜 제품을 고부가가치화함으로써 오늘의 경제대국에 이

르렀다.

산업디자인은 적은 투자로 단기간내에 제품의 경쟁력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핵심적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산업, 특히 중소기업은 최근

에 이르기까지 이 분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미약한 형편이다. 통계에 따르

면 우리나라 수출제품중 대부분은 OEM과 모방에 의존하고 디자인 개발은 불과

25%에 머물고 있으며, 수출제품의 국제경쟁력중 흔히 기능과 성능은 경쟁력이

있으나 품질, 서비스와 함께 디자인이 특히 열세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어 이를

입증하고 있다(1989년 미국 타임지, 1992년 무역협회).

최근들어 주변경쟁국과 선진국에서는 제품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고급

디자인개발과 산업디자인의 진흥을 국가적으로 전략화하여 집중적인 투자를 실

시하고 있다. 비근한 예로 대만은 1988년에 디자인 지향국가를 선언한 후, (산

업디자인 육성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1,360억원을 투자하고 있다. 또한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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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을 (디자인의 해)로 정하고 (세계 디자인 박람회)를 개최한 바 있는 일본은

이미 (2000년대를 대비한 종합적 디자인 진흥정책)을 마련하고 그 일환으로 디

자인 도시건설을 추진중에 있다. 미국은 신정부 출범이후 1993년에 디자인을 통

한 제품경쟁력 강화를 국가적 차원에서 선포하고 <America by Design>을 기치

로 하여 다각적인 디자인 진흥방안을 계획중에 있다.

Ⅱ . 國籍있는 디자인

1. 소비자는 좋은 디자인을 찾는다

개방화의 물결은 소비자의 눈을 점차 높여주고 있으며, 수입자유화에 따라 지

금까지 제품의 물리적 기능과 가격에 큰 비중을 두었던 소비자가 디자인의 대중

화가 가속화되어 가는 속에서 선진외국제품의 우아한 디자인을 접할 기회가 점

차 많아지고 국내제품과 비교해서 선택하므로,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이제는

더 이상 모방을 해서도 안되며 또 할 수도 없게 되었다.

21세기에 가까워져 갈수록 새로운 소비자의 탄생과 상품의 고급화, 차별화로

한결 소비지향적인 생황이 전망된다. 예를들면 새로운 감각을 지닌 고소득의 젊

은 구매층이 생기는 한편 노년층이 대규모 소비집단으로 등장할 것이다. 의생활

은 이미 지난 80년대가 그러했듯 유별난 유행 대신 천연소재의 고급옷감을 사

용하는 일상복과 운동, 레저 등을 위한 특수 첨단소재를 사용한 고급품이 개성

있는 디자인으로 소비층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경제수준의 향상과 인구의 고령

화가 나타나면서 건강식품, 영양강화식품인 '실버 푸드'에 대한 요구와 경제적

풍요와 안정된 주거를 요구하는 공동 또는 단독주택, 즉 '실버 하우스'가 많이

공급될 것이란 전망이다.

그러면 진정한 디자인 수준의 향상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것

은 어느 특정한 정책이나 사람들의 주장 또는 행사만으로 갑자기 이루어질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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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여건과 국민들의 올바른 가치관, 생활수준의

향상 등이 조화롭게 성숙된 상태에서만 가능하며 특히 제품을 통한 기업의 사회

적 기능을 다할 때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제 디자인은 더 이상 예술

가나 디자이너들만의 것이거나 나아가 일부의 과소비와 사치를 조장시키는 얄팍

한 상술의 하나라고만 생각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디자인의 본질을

생각해 보면 디자인은 일반 소비자(생활인)의 것이고 더욱이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에서 디자인의 디자인다움을 발견하게 된다.

생활인의 지혜에서 나오는 합리적이고 편리하며 값싸고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

는 자세가 곧, 잘 디자인된 제품을 낳게 만드는 원동력이다. 그러므로 결과적으

로 '좋은 디자인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필수적 수단'임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그간 우리나라는 5천년의 전통문화를 지녔으면서도 근대화에 뒤졌던 나머지 숱

한 민족적 시련을 겪어야 했고, 따라서 디자인의 토착화도 이루지 못한 채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수반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디자인이 근대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등장했어야 함

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여러 환경조건으로 인해 디자인을 삶의 절실한 구단

으로 보지 못하고 부가적 수단으로서 생활과는 무관하게 보는 견해가 있어 왔

다. 디자인이란 생활을 떠난 관념 속에 별도로 존재하는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

라, 우리의 삶의 총괄이므로 이제는 진정 남의 나라의 디자인을 모방하고 답습

하는 관점에서 벗어나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풍토와 사회관습, 전통, 기후, 국

민의 체질 등을 바탕으로 민족적 특성을 살린 독창적 디자인을 실현함으로써 생

활문화의 향상을 이룩하고 세계의 모든나라 사람들이 흠모하는, 이 시대의 문화

유산을 통한 문화국가를 건설해야 할 것이다.

2. 衣食住 생활문화의 확립

흔히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하고 환경적 동물이라고도 한다. 이는 인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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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을 이루고 이 가운데에서 질서를 유지하며 생을 영위함을 뜻한다. 여기서의

질서는 어디에서 연유하는 것인가? 또 인간사회는 집단생활을 하는 다른 동물들

의 그것과 과연 어떻게 다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문화의 개념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인간을 다른 동물들로부터 구분지어 주는 것이 바로 문화인 것

이다. 이러한 문화의 이해 없이는 인간사회의 본질을 파악할 수 없다. 우리가 알

게 모르게 문화의 영향은 우리의 생각, 느낌, 행동, 유행 및 생활양식 등 우리의

삶 전체에 너무 압도적이고도 미묘하게 작용한다. 한 사회에서 무엇이 옳은 행

동양식이며 혹은 방법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본능이 아니라 후천적인 학습의 효

과이다.

문화는 인간이 출생후에 학습하여 얻는 전통적 생활방식이고 사회적 유산으로

서 모방되고 계승되며 시대에서 시대에로 전승되는 사회적, 역사적 축적으로서

조상들의 축적된 지혜의 결실이며 사회구성원들이 학습한 행동양식, 전통, 의식

및 믿음의 총체이므로 따라서 한 사회구성원들을 위해 고안된 '생활디자인' (de-

sign for living)이라 할 수 있다. 문화는 또한 인간이 적응해야 할 환경이다. 문

화는 집단의 존속을 위하여 의식주 및 생리적 요구를 해결해 주고 구성원들간에

협동할 수 있는 환경적 여건을 조성해 주며 서로간의 상호작용을 원활히 해 주

는 媒介物을 공급한다. 따라서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끼리는 친밀성

을 갖게 되고 동류의식을 느끼게 된다. 낯설은 문화의 소유자는 이단자이고 동

질적 문화의 소유자는 동포로서의 연대의식을 느끼게 된다. 우리는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분야에 걸쳐서 중요한 전환점에 놓여 있다. 특히 문화적

으로는 외래문화와 전통문화의 접목에서 빚어내는 가치관의 혼란 등 주체적 민

족문화 정착에 대한 진통을 겪고 있다. 우리가 지향하는 선진국도 경제적 성장

만으로 이룩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식, 가치관, 생활문화 등의 모든 면에서 균

형있는 발전을 꾀해야 가능한 것이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하면서도 일상생활

그 자체이기에 잊고 미처 생각지 못하는 문화가 의식주 생활문화이고 디자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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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해야 할 일은 가장 먼저 의식주 생활문화의 조화있는 틀을 갖추어 가도

록 하는 일, 즉 창조적이고 격조높은 생활문화를 확립하는 일이다.

Ⅲ . 생활문화의 상품화 전략

1. 생활문화의 質과 匠人精神

우리는 지금 급격한 변화와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지구촌의 개념이

피부로 느껴지는 국제화 시대에 살고 있다. 무엇이 민족문화, 고유문화인지 무엇

이 외래문화인지 그 한계를 어디에 둘 것인지 모를 문화적 혼란기를 맞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특성 때문에 오천년의 역사 속에서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

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민족문화의 양태는 샤머니즘 중심의 문화, 불교중심

의 문화, 유교중심의 문화, 일본의 식민지 문화를 경험해 왔오 또 현재도 歐美문

화와 함께 경험하고 있다. 바야흐로 우리 사회는 선진사회로의 도약이나 현실답

보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그리고 무너뜨려야 할 수많은 벽 앞에 서 있

다. 과연 계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선진국으로의 진입은

가능할 것인가? 등 갖가지 낙관 또는 비관적 논의가 일고 있다.

쑨화란 한시대의 구성원들이 살아가는 방법과 슬기까지도 뒷바라지 해주는 것

이며 삶 그 자체가 문화이긴 하지만 생활을 더 윤택하게 하고 질을 높이는 것이

문화의 순기능으로써 경제가 아무리 우위에 있고 생활을 물량적으로 풍족하게

해도 문화의 뒷받침 없이는 발전할 수가 없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렇듯 文化指標는 한 국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특정집단의 가치

결정을 대행하는 관제문화가 되어서도, 이데올로기를 뒷받침하는 도구로서의 어

용문화가 되어서도 안된다. 따라서 먼저 문화의 귀족화를 경계하여 보다 많은

계층이 良質의 문화를 즐길 수 있어야 하며 그에 수반한 문화복지정책도 절실한

과제이다. 자음은 문화의 민주화와 생활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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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단순한 피상적인 전통문화의 답습이나 재현만이 아니라 그 바탕에 흐르고

있는 독창적 정신을 바르게 이해하고 소화함으로써 생명력 있는 바람직한 민족

문화를 육성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외래문화를 수용

하는 자세에 있어 무비판적이라는 점에서 우려되는 여러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외래문화의 본질을 이해함이 없이 말초적인, 미천한 오락문화와 도시문

화 위주의 소비문화가 잘못 도입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일부의 외형적 물

질문화 수준은 향상되었을지 모르나, 질적 문화수준의 향상은 아직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제는 더 이상 외래문화의 물결에 무비판적으로 휩

쓸려서는 안될 것이며 주체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로 전통문화를 창조해 나가야

할것이다.

그것은 먼저 생활문화의 질을 높이는 일로써 모두가 각자의 분야에서 투철한

직업의식(장인정신)으로 무장하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술가의 경지에서,

즉 산업사회의 디자이너로서의 긍지와 솜씨를 발휘할 때 가능할 것이다. 그것은

한국의 얼(Korean spirit)이 담겨있는 물건(제품)과 환경을 디자인하는 일이다.

이것이 바로 '생황문화의 상품화 전략'이다. 우리의 생활 구석구석에 설치되고

사용될 모든 물건, 모든 생활환경 용구들, 즉 가정용품은 물론 거리의 각종 도로

안내 표지판, 가로등, 휴지통에서 공원의 벤치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생환관습에

알맞는 독특한 것으로 만들어 가자는 '생환의 디자인화'를 주창하고 실현시켜 가

야 할 때인 것이다.

2. 量의 생활에서 質의 생활로

지금까지 디자인의 방향이 물질문화의 홍수 속에서 상품의 수명이 짧아지는

경향을 추구해 왔다면 이제부터는 '토 높은 삶'에의 요망에 부응하는 상품의 수

명 연장이라는 차원에서의 문화적 접근이 필요한 때이며 이것은 새로운 기업디

자인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를 앞두고 선진국을 필두로 하여 세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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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새로운 디자인시대를 맞고 있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物質의 경제에서 智慧

의 경제에로의 이행을 의미하며, 우리가 새롭게 경험할 고차원의 가치사회로 들

어서게 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디자인을 통한 國富論이 강조되었다. 현실적으로 볼 때도 디자인 만

능시대라고 할 디자인 홍수시대에 살고 있다. 물론 지금까지 국내의 경우 아직

도 디자인보다는 기본적이고도 밀수적인 기능이 중시되는 생활환경이 散積해 있

고 획일화되고 단순기능만 갖춘 조잡한 저가제품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디자

인이 효율성있고 환경과 조화되는 생활문화 창조에 크게 기여해 온 것도 부정하

지는 못할 것이다.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 디자인이 지금까지의 풍요한 물질중심의 사회로 이끄는

데 큰 몫즐 담당했다는 점을 생각할 때 反디자인운동의 등장도 생각해 볼 수 있

게 된다. 과소비와 사치를 조장시키고 과시욕과 허영심을 자극하여 물질의 귀중

함이나 가치를 가볍게 생각케 하는 얄팍한 상술의 시녀가 되지는 않았는가를 반

성해 보는 시기이기도 하다. 특히 일부의 패션, 팬시, 생활용품에 이르기까지 인

간의 말초적 감각을 만족시키는 데만 충실한 소비지향을 추구해 온, 말하자면

인간의 본능적, 표피적 五感을 자극하는 판매촉진에만 급급하지는 않았는가 다

시 한번 생각케 한다. 이렇게 인스턴트化된 물질문화는 우리나라에서 自生된 것

이라보다는 표피적 외래문화의 유입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된다.

이것은 디자인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함으로써 이웃과 사회, 국가와 민족

그리고 지구와 인류를 함께 생각하는 자세로서 윤리, 도덕성을 통한 진정한 인

간의 생활가치를 찾는 일과 하나 뿐인 지구와 인류를 멸망으로부터 지키는 노

력, 예컨대 각종 공해 방지와 자원의 절약, 자연파괴로부터의 자연자원 보호와

자연과의 공생을 통한 건전한 생활로의 품격을 높이는 역할은 물론, 나아가 소

외된 사람들과 그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일로부터 균형있는 질 높은 삶도 실

현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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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사회는 급속도로 좁아지고 있다. 개개의 국민들은 모두 지구인이 되기를

요구받고 있으며 따라서 지구적인 시야와 감각을 키워 나가야 할 때인 것이다.

우지나라의 산업발전을 우리나라의 사회적, 윤리적 배경과 역사성에서 찾을 수

있는데 진정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건전한 생활문화를 창조하

는 일에서부터 전통문화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 모

두는 국가 부강을 가능케 하는 일에 크게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흔히 인간적

파치를 지닌 제품을 주장하면서도 많은 비인간적 생활용구와 생활환경을 접하게

된다. 지금이야말로 생활문화의 본질을 생각해야 하는 시대이다. 디자인 행위가

생활문화 창조행위라면 '가장 민족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임을 믿고 격조

높은 민족문화를 창조해 나가는 중요한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먼

저 생활문화의 질을 높이는 일로부터 가능할 것이다.

Ⅳ . 企業의 이미지 革新

1. "이미지를 판다 "-소비자는 이미지를 사고 있다

오늘날에는 기업이 좋은 이미지를 얻고 훌륭한 경영환경을 형성해 나가기 위

해서 단순한 이윤추구 제일의 경제기관으로서만이 아니라 지성이 뛰어난 휼륭한

이웃사람으로서 기능하는 문화기관도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마케팅이나 企業體

質의 文化度를 높이는 노력을 꾸준히 병행해야 한다(문화전략), 여기에 더하여

기업체질이나 사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식수준까지 문화도를 높이려는 문화화

전략을 추구하는 노력도 해야 할 것이다.

급변하는 대내왜적 경영 환경 속에서 기업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내부 체질개

선을 통해 새로운 企業像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이 증가하고 있다. 상품 경쟁력

의 강화, 판매력 강화와 더불어 '기업 이미지에 의한' 경쟁력을 강화한다고 하는

또 하나의 기업 노력이 진지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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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기업이미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유력한 수단으로서 CI 프로그램에 대

한 기대가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

CI[Corporate Identity(Image) ; 기업이미지 통일화 계획]은 구미에서 탄생한

경영기법의 하나로서 기업이미지를 바꾸고 참신하게 하여 그 기업을 대외적으로

돋보이게 함으로써 실력향상을 도모하려는 기법이며 '기업이미지' -즉 '기업이

대외적으로 어떻게 보여야 하는가'를 생각하는 시도이다. 키는 다른 경영기법과

마찬가지로 경영상의 문제해결을 목적으로 하며 기업이미지를 개선하고 바람직

한 '뉴 이미지'를 시장에 정착시킴으로써 기업의 활동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

다. 이와 함께 기업내부에 대해 이미지에 걸맞는 행동이나 사고를 하도록 촉구

하고 의사의 통합과 사기앙양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C I가 해 결 하 려 고 하 는 문 제

·社名이 오래되어 현대감각에 어울리지 않는다. 오해, 오인되기 쉽다.

·多角化에 따라 기업이미지의 일관성, 통합성이 사라지고 있다.

·합병에 따라 기업이미지의 통합, 재구축의 필요가 생기고 있다.

·社名 이미지와 상품 이미지에 갭이 있다.

·동업 타사에 비해 활동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이미지 경쟁력, 인지도에 있어서 분명히 불리하다는 것이 인정된다.

·기업이 너무 알려져 있지 않다.

·기업이미지가 좋지 못한 것이 내부의 사기 저하와 관련되어 있는 것 같다.

·손상된 기업이미지의 回復을 꾀해야 한다.

·기존의 이미지가 새로운 시장진출에 장해가 되고 있다.

·全社를 커버하는 family brand가 없다.

·어떤 사업분야에서도 이미지가 희박하다.

- 243 -



·특정 상품의 이미지가 다른 사업부분에 장해가 되고 있다.

·求人, 채용의 결과가 타사보다 뒤떨어지고 있다.

·주식 이미지에 있어서 불리한 장해가 있다.

·상품, 브랜드 이미지의 차별화 면에서 문제가 있다.

·업계 이미지의 저하, 陳腐化가 일어나고 있다.

·국제화 이미지에의 대응이 뒤떨어지고 있다.

·경영전략과 현재의 기업이미지가 일치하지 않는다.

C I개 념 을 구 성 하 는 3개 의 기 둥

· '존재, 주체의 명시'

· '좋은 이미지의 형성'

· '표시의 통일' (기업정보의 표준화)

바 람 직 한 C I 추 진 을 위 하 여 고 려 해 야 할 점

·자신들의 손으로 추진한다.

·문제와 프레임 워크를 명확히 한다.

·조사를 확실히 한다.

·사내의 PR을 철저히 한다.

CI는 기업의 이미지 파워에 대한 투자활동이다.

상품파워

판매파워 이미지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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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이미지가 갖는 경쟁효과, 승인효과는 상품이나 세일즈맨에 대해 강력한

추진력이 되며 라이벌의 공격에 대해서는 일종의 방어벽 역할을 한다. 이미

알려져 있고 신뢰나 호감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세일즈를 위한 前段階

가 이미 완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한다. 판매는 갑자기 생기는 현상이 아니다.

그것은 'AIDMA의 법칙'이 이야기 하듯이 순서를 밟아서 이루어진다.

·감성적 측면에서의 최적의 해답은 '센스가 있다' , '모양이 좋다' , '좋아한다'고

하는 것이다.

·비지니스는 합리적인 활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최종 구매나 의사결정의 순

간에는 '좋다' , '싫다' 쪽이 위력을 발휘한다. '좋다' , '싫다'는 어느 쪽이든 합

리적인 것은 아니지만, 기업도 상품도 좋아하게끔 하지 않으면 성공은 보장되

지 않는다.

·CI는 사원교육 바로 그것이다.

·Cl는 사원의 의식개혁을 목적으로 한다.

·Cl는 기업구성원의 마음과 행동의 변혁을 위한 이정표이다.

·Cl는 기업이미지에 대한 '민지' , '신뢰' , '호의'를 형성한다.

·Cl는 실행에 의해 얻고자 하는 企業像은 어떤 기업의 경우라도 젊음이 넘치고

활기에 가득차고 밝고 모험심과 도전정신이 가득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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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2 : 기업메세나활동의 필요성과 방향

김 문 환*

<세 목>

Ⅰ. 기본전제

Ⅱ. 메세나활동의 지원자

Ⅲ. 중개자

Ⅳ. 제안사항

Ⅰ . 기본전제

한국적 기업메세나운동의 필요성과 방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기업과 예술간

의 상호관계를 살피려 함에 있어, 필자는 일단 이 운동이 본격화되고 있는 유럽

의 경우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말하자면 일종의 사례연구가 되겠는데, 그와 같

은 접근방식을 통해 얻어진 결과들이 한국의 실정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겠는

가에 대한 논의에 관해서는 기본적인 사항만을 제시한 채, 토론을 통해 함께 검

토하는 것이 좀더 유익하리라고 본다.

유럽의 메세나운동에 관한 자료로는 우선 1987년 9월 리스본에서 개최된 제5

회 유럽평의회에 참가한 유럽 각국의 문화사업담당 장관들에게 제출된 보고서가

가장 참고할 만하다. 이는 유럽평의회의 문화협력위원회와 프랑스의 문화·홍보

부의 공동사업으로 진행된 것인데, 우리나라에도 온 바 있는 오귀스뗑 지라가

그 실질적인 책임자였다. 메세나의 실정을 제시하여 인식을 바꾸어 놓는 것을

목표로 한 이 조사는 몇몇 나라의 고유한 상황과 유럽을 지배하고 있는 크나큰

조류를 파악할 수 있는 여러가지 자료를 함축하고 있다. 이 때 문화적인 민주주

의 국가에서는, 금후 대중을 대상으로 한 문화활동은, '전능의 정부'에 의존하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이 그 결론인 셈이 된다. 말하자면, 문화활동은 국

* 서울대 미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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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뿐만 아니라, 지역 지방차원의 행정당국, 그리고 시민사회 전체라고 하는, 전

원 참가형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이 때 시민사회는 문화라는 도

구를 사용함으로써 스스로의 손에 의해 자기변혁을 일으키는 것을 목표로 삼게

될 것이다.

유렵평의회의 중요한 공적중 하나는, 문명을 생각함에 있어서 문화생활에의

민간지원이라는 수단에 눈을 돌렸다는 것이다. 유럽에서 전통적으로 민간지원을

행하여온 나라가 몇인가 되지만, 근년에서야 의회와 각료위원회, 정부간위원회

등 여러가지 자리에서 이러한 문화에의 지원방법이 취해지게 된 것이다.

각국의 관심은 이미 유럽의회의 「민간 메세나활동과 문화에 관한 권고 1018」

(1985)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에 대해 각료위원회 역시 "의회와 같은

의견이다"라고 동조하면서, "문화를 지원하는 수단은, 공적 부문과 민간 부문이

협력할 경우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성명을 발포한 바 있다.

무엇이 이토록 국가와 민간, 그중에서도 기업으로 하여금 문화에의 지원을 마

치 하나의 의무처럼 여기게 만들었을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문화란 세계가 지

닌 고귀함이다"라는 확신이라고 본다. 이와 같은 표현은 바로 앙드레 말로의 말

인데 거대기업을 일으켜온 사람들이 모여들어 예술을 지원하겠다고 결의했을

때, 그들은 바로 이와 같은 표현을 제것으로 삼았던 것이다. 이런 뜻에서 예술이

란 인류가 소유한 보다 좋은 것, 영속적인 것, 순수한 형태라는 신념이 없는 한,

기업과 문화·예술의 결합은 자칫 상업주의적 전술로 타락하고 말 것이다.

기업메세나란 결국 '존경'과 '개방'이라는 두가지 말로 요약될 수 있다. 예술가

들을 존경하고 그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샘솟는 탐구정신을 이해하고자 마음을

열어 놓는 것이 그 일면이라면, 대중을 존경하고, 인류의 위대한 작품을 보다 많

은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에 의해서 그 욕구를 실현하튼 길을 열어놓는 것이

또 다른 일면이다. 그런가 하면, 4천년을 헤아리는 역사를 지닌 세계적 문화재

산을 존경하고, 세계의 모든 나라를 향해 문을 열고 서로 소통하는 것 역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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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지 않게 중대한 의의를 갖는다. 그런 의미에서 '국경없는 메세나'의 실현이라

는 표현도 가능할 것이다.

이쯤에서 기업메세나(문화·예술지원)활동의 결과를 음미해 볼 수도 있겠으나,

자칫 졸속해질 염려가 있으므로, 다소간 여유를 가지면서 유럽에서 행해지는 메

세나활동의 동향을 활동의 지원자, 중개자, 그리고 국가와 메세나활동으로 나누

어 고찰해 보기로 한다. 그러나 이글의 취지에 비추어 국가와 메세나활동은 극

히 간략하게 언급하게 될 것이다.

Ⅱ . 메세나활동의 지원자

메세나의 지원자 (Mécène)는 누구인가 ?

그리고 왜 지원자가 되는 것일까 ?

1. 과거에 메세나활동의 유명한 지원자라고 한다면, 대부분 황실이었다. 따라

서 오늘날 공적 기관이 예술과 문화에 할당되는 예산을 지정함에 있어서 「메세

나」라는 말을 써도 그렇게 부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공적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국가, 사회지역의 행정기관을 뜻한다.

그에 비해서 기업에 의한 지원의 경우 메세나라고 하는 말이 적당한가는 그

기업의 자본·경영에 국가나 공공단체가 관여하고 있다면 별로 관계가 없다. 어

떤 기업이 상업활동을 행하면서 상법에 따라 다른 사기업과 같은 회계와 조세

규칙을 지키는 한 그 기업에 의한 문화·예술에 대한 지출은 다른 사기업들과 같

은 조건, 같은 제한 아래 「메세나」라고 불려질 만하다.

2. 기업에 따라서는 법률에 의해 또는 그 사회적 위치에 의해, 이익의 일부를

'공익단체'에 할당하도록 바라고 있는 곳도 있다. 그러한 공익단체에는 옛날부터

문화기관이나 문화조직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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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예로서 독일과 이탈리아의 저축공영은행이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기업이익

의 30%를 '공익단체'에 충당하도록 결정되어 있는데 그와 같은 은행의 수는 93

개에 이른다. 그 중의 하나인 최대규모의 (토리노은행)이 1986년에 예술과 문

화에 들인 비용이 공익단체 전체에 할당된 총앤 140억리라에 대해 110억 리라

였던 것을 보면, 이런 종류의 메세나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가간 이해될 것이다.

이탈리아의 경우 (인스티토트 방카리오 산 파온론 디 토리노)와 시에나의

(몬테 파스키은행) 등 적어도 2개의 대규모 은행은 그 특수한 사회적 위치 때

문에, 준비금을 보충한 후 나머지의 이익을 사회적 「사업단체」, 또는 과학·문화

활동에 할당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 이를 위해 (토리노은행)은 5건의 '문화

재'복원에 지출하고, 최근에는 은행 내부에 문화, 과학, 예술을 위한 재단을 창

설하고 있다. 이 재단의 세입은 150억 리라(1,000만 ECU)에 달한다.

3. 다른 대부분의 기업은 상당한 금액을 자사의 종업원 및 회사가 속한 지역

사회에서 행해지는 문화활동 지원에 사용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기업이 급여총액의 1%를 '기업위원회'에 납부하는 것으로 되

어 있다. 위원회는 그 일부(25∼30%)를 종업원의 문화활동에 할당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의무는 아니지만(기업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옛날부터

내려온 전통으로 이를 행하고 있다. 따라서 경영자가 참가하는 것은 특별히 시

민의식이나 사회감각이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다. 스웨덴의 기업으로서는 엄격한

노동환경 아래 숙련된 노동자를 잡아두는 것이 이러한 활동의 목적이 된다.

이러한 움직임은 독일, 영국, 이탈리아에서도 볼 수 있다. 의무화되어 있지 않

은 나라(예를 들어 프랑스)에서 '메세나'라는 말이 그야말로 적당할 것이다.

4. 기업 또한 보상을 바라지 않고, 예술과 문화에 재정지원을 행하고 있는 경

우도 있다. 이것은 메세나의 가장 순수한 유형이면서 가장 드문 유형이기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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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름도 나지 않고 보상을 바라지도 않는 이러한 메세나 활동은 세금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형태로 장려되고 있으며, 국가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 그렇

다고 해도 주주에게는 그것이 재산의 낭비라고 생각되고 종업원 및 노동조합에

게는 상대를 잘못 택한 행동으로 보여질 우려가 있다. 종업원들은 임금 인상의

형태로 이익을 나누어 갖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순수한 메세나활동을 실천하고 있는 기업의 경영자들은

그 내용에 관해서 별로 말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것은 전체적 액수에서 볼

때 그렇게 크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대폭적 공제액을 허락하고 있는 나라에서

도 그 틀이 전부 이용되는 일은 드문 것 같다.

5. 기업이 예술과 문화에의 지원에 대해서 어떠한 보상을 바라는, 또는 받는

경우 상황은 크게 달라진다.

이러한 보상은 다음에서 나열하는대로 매우 다양하다.

1) 문화시설이 기업에게 「반대급부」로 제공하는 여러가지 혜택.

몇개의 예를 들어 본다면,

·기업의 종업원 및 고객에게 연주회나 연극의 좌석을 확보해 둔다.

·궁전이나 큰 박물관 등의 시설에서 세미나나 연회가 개최되도록 조처한다.

·기업이 지원해서 출판한 예술에 관한 책들을 중요한 고객에게 기증한다.

2) 제품 또는 기업명칭의 선전

문화적 ·예술적 행사의 카탈로그, 프로그램, 포스터 등에 기업이름이 인쇄된다.

3) 보다 계획적인 방법으로 문화와 예술을 지원하는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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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기업들이 스스로 '문화 프로젝트'의 이니셔티브를 취하는 일도 있

다. 예를 들어 전람회나 제전의 판매, 유명한 프레스코화·성당·궁전의 복원 등

이 있다.

예를 들어 산업투자회사·은행·보험회사 등에게 있어 훌륭한 사업에 회사이름

을 싣는 일은 종래의 산업선전보다 국내외적으로 상당한 '이미지 업'이 된다고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기업 이미지가 간접적으로 기업의 이익이 된다는 것을 이탈리아의 예

가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미지는 기업뿐만이 아니라, 기업의 본사가 있는 도

시, 지방, 나라에까지 미치므로 기업의 이미지를 좋게 하는 것을 통해 수출이 촉

진되어 고객, 관광객, 게다가 해외로부터의 투자가들을 불러들이는 일(나폴리

지방에서 특히 번성하고 있다) 또한 있다.

6. 기업이 예술·문화의 지원과 맞바꾸어서 조금이라도 보상을 구하는 경우

'메세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옳은지 어떤지 하는 문제가 항상 지적되어

왔다. 스포츠 이벤트처럼 '스폰서'라는 용어를 쓰는 쪽이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두 가지 이유에서, 유럽에서 일어나는 기업의 문화

지원이 '스폰서'보다도 '메세나'라는 용어를 보급하는 쪽이 좋다.

먼저 첫째 이유로서는, 스포츠 이벤트의 '스폰서'광고는 대체적으로 도발적이

며 때로는 과도하게 행해진다는 느낌도 들게 한다. 게다가 아무도 그러한 일을

입에 올리는 사람이 없다. 여기에서 '스폰서'라는 표현을 쓴다면, 기업 또는 '사

업'을 하고 있는 광고회사에 의해 문화·예술 지원의 세계에서도 같은 식의 악취

미 가 놀려들 우려 가 있다.

둘째로, 이것은 중요한 것인데, 주주나 종업원 앞에서는 그 어떤 기업이라도

최소한의 보상을 구하지 않을 수 없다. 어느 쪽이든 보상이 돌아가는 이상 '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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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고 명명되어지는 것과 '스폰서'에 해당되는 것 사이에 경계선을 긋는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기업과 지원을 받는 조직 사이에 어떤 계약관계가 성립된 시

점에서도 그것이 '스폰서'라고 불려야 할 것일까? 이전에 왕후들이 그 시대 최

고의 예술가들과 계약을 맺고 있었던 것처럼, 메세나활동은 계약이라고 하는 개

념과 떨어져 있지는 않다. 그렇다면, 보상의 크기를 재서 크고 눈에 띠면 '스폰

서'라고 하고, 작고 눈에 띠지 않으면 메세나라고 부르면 될 것이 아닌가라고 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은행이나 투자회사가 '문화 프로젝트'를 갖는 것으로 손에

넣는 명성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되는가, 어떤 식으로 측정될 수 있겠는가?

그 나라 말에 '메세나'라는 단어가 있다면, 문화·예술의 기업지원에는 '메세나'

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명백히 좋다고 하자. 이 말을 쓰는 것을 계기로 기업이

요구하는 '반대급부'가 지금 이상으로 작아지는 것이 기대된다.

7. 개인의 자격으로 행해지는 개인의 메세나 활동은 특수하다.

1) 예를 들어 '가계'의 문화교양비를 메세나 활동비용으로 헤아리는 등은

논의할 필요가 없다. 즉 개인에 의한 예술작품의 구입, 관극, 음악감상, 텔레비

젼의 문화프로그램 감상 등에 드는 비용은 메게나 활동이 아니다.

2) 개인이 보상을 바라지 않고 수입이나 재산에서 예술·문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불한 비용의 총액은 실제로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3) 세무당국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익활동을 위해 인정하는 공제

액은 나라에 따라서는 상당히 고액이다. 이런 일이 개인의 메세나활동을 상당히

추진하는 것이 아닐까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으나, 실제로 그 영향을 측정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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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는 누진과세이기 때문에 소득이 많은 개인일수록 공제가 커진다는 것은

명백하다. 소득세율이 60%인 경우, 공제가능한 1,000프랑을 지불했다고 가정하

면 기부한 사람이 400프랑, 국가가 600프랑(국가지출)을 부담 하는 것이 된다.

소득세율이 25%를 넘지 않는 납세자의 경우 같은 액수에 본인이 750프랑을 부

담하는 것이 된다.

이처럼 경우에 맞지 않는 사태를 시정하기 위해 프랑스에서는 최근 새로운 법

안이 제출되었다. 즉 공제하는 대신 기부금에 대해서 일정한 비율로 세금을 환

불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개인은 문화·예술보다는 오

히려 자선단체(신체장애자라던가 제 3세계로의 원조기관)나 의학연구를 지원하

고 있는 듯하다.

8. 이 밖에 많은 나라에서 박물관, 오케스트라, 페스티발 또는 기존의 재단 등

의 동우회들이 있다. 개인회비는 소액이지만 회원수가 많은 관계로 상당히 많은

금액을 모뜨는데 성공하고 있다.

이같은 자금이 문화·예술에 할당되면 집단 메세나 활동이 된다. 동우회는 운

영비용을 뺀 잔액을 활용하는 것에 따라 보통 눈에 잘 뜨이지 않는 중개자의 역

할을 한다.

9. 재단을 통한 메세나 활동도 많이 행해지고 있다.

1) 매우 유복한 개인이 생전에 또는 유언에 따라 재단을 설립하고 거액의

자금을 희사하는 일들이 예전부터 많이 행해져 왔다. 큰 회사나 제조회사의 창

립자가 자본금의 90%에서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러한 재단의 자금으로

돌리는 경우도 있다(예를 들어, 포르투갈의 (그루벤키안재단), 독일의 (보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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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덴마크의 (칼스버그재단)과 (쯔보르그재단)등이 이러한 예다).

이것은 제일 오래된 전통을 가진 메세나 활동의 전형적인 예이다.

창립자가 아직 살아있는 경우 보통은 본인이 자금의 분할을 결정하기 때문에

재단은 단지 중개자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메세나의 실제 지원자는 이러한

재단의 창립자인 것이다.

그러나 창립자가 사망하면 계약에 따라 재단은 이사회 또는 평의원회에 의해

서 운영된다. 그리고 재단 자체가 메세나의 지원자 역을 담당하게 된다.

2) 또한 최근에는 기업이 재단을 설립하는 예가 상당히 늘고 있다. 설립자

금을 별도법인에게 운용하게 하고, 그 후 기업이 매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자

금을 보충하고 그 운용도 맡기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서도 재단은 중개인에 불과하다. 설립자인 기업이 메세나의 실

제 지원자이다.

3) 특히 개인이 설립한 재단은 처음에는 한정된 수입 밖에 없기 때문에 문

화·예술의 영역에서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자금을 따로 구하지 않으면 안되

는 일도 있다. 이러한 재단의 책임자들은 기금을 모으는 역할, 그리고 때로는 문

화프로젝트의 '안내인' 역할도 담당한다.

가장 홍미있는 예는 당연 (나폴리 99재단)일 것이다. 바라코 부부가 설립한

이 재단의 기금은 보잘것 없던 것이 개인 참가방식을 채용해서 최초의 기금을

훨씬 웃도는 지원금을 모았다. 부부는 동우회를 만든 것이다. 회비만으로도 최초

의 자금의 3배가 모여 재단의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었다. 부부 스스로가 고르

는 프로젝트께 비해 실로 다양한 출자자가 상당한 자금을 내주고 있다. 부부는

프로젝트의 지휘도 맡는다.

이러한 재단들도 당연 메세나의 지원자라고 보아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메세나 활동에 의해 모아진 자금의 재분배자가 된다는 것이 옳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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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의미에서 재단들은 '중개자'이다. 이 말은 나쁜 의미로 쓰시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나폴리 99재단)이 선택한 프로젝트를 위해

개인이나 기업들이 출자를 해준 것은 바라코 부부의 활력과 솔직함이 신용을 받

았기 때문이었으며 이러한 것들이 없었으면 분명히 출자하지 않았을 것이다.

메세나 활동을 행하는 기업은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

계약관계 또는 같은 모양의 관계에 바탕을 둔 보상을 구하는 메세나 활동이

발전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나라에 따라서는 관심을 보이고 있는 기업들의 수

가 아직 적다. 한편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처럼 관심을 보이는 기업들의 수가

늘어왔던 나라들도 있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7, 8년 전까지만 해도 메세나 활동이라고 한다면 런던

이나 그 주변의 몇 개의 대기업(은행, 보험회사, 다국적 기업 등)에 한정되어

있었다. 지금은 그 활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모든 지점이나 중소기업들도 참

가하여 지방문화 발전에 빼놓을 수 없는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메세나

활동을 행하고 있는 기업의 행동이 이해하기 쉬워졌다.

스웨덴의 문화장관은 이 나라에서 "메세나 활동의 관심은 앞으로 스포츠 이벤

트보다 문화적인 사업쪽으로 향할 것이다·.."라고 했다.

"왜냐하면, 극장을 계속 초만원이 되어가는데, 경기장은 텅텅 비어가기 때문

이다.

1. 기업이 노리는 바는 실로 다양하다. 먼저 종업원들의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고객에게는 예술에 관한 책자, 석판화 능의 선물을 생각하기도 하고 공연

이나 전람회에 초대하는 것으로 연결을 확보한다. 또 일반대중에게는 스포츠 이

벤트의 '스폰서'처럼 선전효과를 노린다. 선전은 대체적으로 기업자신의 부담이

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문화지출과 동액의 '보급'예산이 추가되는 일도 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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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비는 추가하지 않고 제대로 된 문화적 행사, 예술작품이나 유명한 건축물의

개수 등에 기업이름을 올리면서 동시에 일반대중을 향한 선전을 시도한다.

또한 대기업이 유명인과 함께 하는 예도 많이 있다. 기업은 유명인이야말로

유행을 만들고 평판을 정착시킨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 외에 일국의, 또는

수개국의 국민을 타게트로 삼는 경우도 있다. 큰 회사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예를 들어 시스티나 성당의 개수공사나 밀라노에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의 손질 등과 같은 '문화적 프로젝트'가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경

우다. 또는 어떤 도시(로마), 어떤 지방(나폴리 지방), 어떤 국가(미국)의 청소

년에게 '문화적 정신'을 회복시켜 주자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2. 사업에 따라 지원기간은 다양하다.

1) 메세나 활동에 따른 문화예술의 지원에는 일시적으로 행해지는 것(1개

의 계획에 대한 1회에 한정된 지원)과 어떤 문화단체에 대해서 미리 결정된 계

획을 바탕으로 몇년에 걸쳐 착수되는 계속적인 것이 있다. 장기에 걸친 예로 스

웨덴에서는 오케스트라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입단된 단원의 보수가 보증되어 있

고, 덴마크에서는 한 박물관의 발전을 위하여 10년에 걸쳐 지원을 계속하고 있

다. 게다가 로마교황청에서는 대규모의 예술작품에 대한 개수가 행해지고 있다.

2) 대중에게 영향을 준다고 해도 금방 끝나버리는 문화적 행사(페스티발,

전람회)에 대한 지원도 있다. 또 결과가 장기에 걸쳐 나오는 '문화재'의 수복공

사에 지원하는 것도 있다.

3. 지원이 행해지는 대상에도 선택의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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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몇 개의 앙케이트에서 메세나 기업의 선택을 파악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메세나 지원단체인 (아드미칼(상공업메세나추진협의회=

ADMICAL ; Association pour le Développement do Mécénat Industriel et Com-

mercial))이 1985년에 다음의 숫자들을 발표했다.

조형예술...................................................................................46%

음악...........................................................................................24%

문화유산................................................................................... 8%

페스티발................................................................................... 7%

연극........................................................................................... 4%

기타............................................................................................ 11%

·핀란드에는 1984년에 중앙통계국이 실시 한 앙케이트의 결과가 있다.

미술(예술작품의 구입을 포함)..........................................,52%

연극, 무대공연........................................................................10%

음악...........................................................................................10%

장식미술................................................................................... 6%.

문학........................................................................................... 6%

건축........................................................................................... 3%

영화........................................................................................... 3%

사진........................................................................................... 2%

무용........................................................................................... 1%

기타........................................................................................... 6%

·포르투갈의 경우 최근 (포르투갈 산업협회(AIP))가 행한 앙케이트에 의하

면 문화유산의 보호, 출판과 음악을 선호하는 경향이 명백해졌다.

·기타 : 독일 (쿨투어크라이스(독일산업연맹문화부회 = Kulturkreis im Bundes

Verband der Deutschen Industrle e.V.) ), 스웨덴(스웨덴산업연맹 ), 벨기에의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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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스어권, 아일랜드(트리니티대학의 오헤이건교수)에서도 앙케이트가 실시되었

거나 실시중에 있다.

4. 지원방법은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다.

1) 벨기에나 영국에서는 지원금이 많은 문화사업에 분산되어 있다. 이탈리

아에서는 반대로 하나의 지역, 하나의 테마에 연결된 중요한 프로젝트에 집중되

어 있다.

2) 많은 계획에 지원을 분산시키는 기업은 보다 많은 선전효과를 '반대급부'

로서 기대하고 있지만, 각각의 사업에 나누어지는 금액은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지원을 받는 쪽은 많은 메세나기업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 카탈로그, 포스터 등에 게재되는 기업의 선전 스페이스는 분할되고 만

다(영국),

그 외의 기업, 특히 대기업은 단독으로 지원하던가(이탈리아), 한 프로젝트에

서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인상을 퍼하기 위해 협력회사 몇 개가 같이 지원하는

것을 좋아한다. 어떤 경우라도 적은 수의 프로젝트에 많은 액의 기원을 할 수가

있다.

3) 거의 모든 기업이 메세나기업을 요구하는 문화조직의 의뢰를 받아 첫번

째 요청에 응한다. 기업(대개는 대기업)에 따라서는 이니셔티브를 계속 지닐 것

을 희망하여 전문적인 업무를 준비한다. 예를 들어 사내에 '이미지부'나 '커뮤니

케이션부'를 설치한다거나 '프로젝트'의 연구 및 지원을 임무로 하픈 재단을 설

립한다거나(이탈리아, 프랑스, 서독, 덴마크), 외부의 재단과 협력해 같이 몇개의

'프로젝트'를 실현시키는 등(나폴리, 프랑스)의 활동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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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법을 활용하면 기업은 자사의 전략을 결정해서 거기에 호응하는 프로젝

트에만 관심을 표시하고, 그 실현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것(특히 '문화유산'의

개수의 경우)이 가능해진다.

4) 기업이 메세나 활동을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재정지원의 형태를 하게 된

다. 문화단체에 무조건으로 지원금을 할당하거나 노동력,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

하기도 한다. 또 기술지원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프레스코화의 개수

를 위해 화학제품을 제공하는 것, 건축물의 개수를 위해 엔지니어 짐을 파견하

는 것, 제전 개최를 위해 관리자를 파견하는 것, 조각가에게 산업의 불량품을 제

공하는 것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기업이 현장의 디렉터역을 담당하는 일도 있다. 물론 그것은 소유권을 지닌

공공이나 민간기관의 합의를 얻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예를 든다면 문화적

으로 중요한 복원의 현장(이탈리아), 도로 및 도시계획의 공사에 앞서 행해지는

유적조사의 현장(프랑스) 등이 있다. 이것은 본격적 공동행위가 되어 명확한 계

약관계, 책임분담을 파생시키고, 당연한 것이지만, 해당하는 문화유적의 관리나

감독을 담당하는 당국의 감시도 이루어진다. 그것은 시당국(로마시, 리용시), 지

방당국(피에몬테지방의 파리-라인-로느 고속도로), 또는 국가에 의한 경우도

있다.

이상의 예로 보면 메세나 활동은 기업의 소유자나 경영자 개인을 끌어들일 매

력을 지니고 있어 거기에 끌려 들어간 기업이나 개인에게서 문화사업을 솔선해

서 지원해야겠다는 생각이 스스로 들때까지 안에서 열정이 차 올라오는 것이 가

장 중요하다. 개인주의의 나라 이탈리아가 오늘날 과거 유럽의 메세나 활동 우

등생으로 되돌아온 것같이 보이는 것도 우연은 아니다.

Ⅲ . 중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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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의 지원에 대해서 보상을 바라느냐 어떠냐는 별도로 하고 기업·개인

에 관계없이 메세나 지원자가 작품 및 프로젝트에 내재하는 특성을 스스로 알

수는 없다. 프로젝트를 알고 적당한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정보에 능한 동시

에 중립적 입장을 취할 수 있는 중개자를 필요로 한다.

한편, 예술가나 문화단체도 어떤 기업에 접근하는 것이 좋을까. 프로젝트를 어

떤 식으로 제시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를 별로 알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

다. 그들도 역시 중개자를 필요로 하고 있다.

1. 재단법인 및 사회법인은 오래전부터 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 이러한 법인들은 자기자금이나 모아들인 자금을 사용해서 메세나 활동을

하고 있다. 재단법인에 따라서는 앞에서 밝혔던 것처럼 메세나 지원자와 지원을

받는 쪽 중간에 서서 중개자적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있다. 그들 재단의 회계

를 통해서 자금이 순환되는 경우도 있고, 재단이 완전히 독립된 입장에서 지원

의 계기를 만들거나, 데이타 뱅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거나, 중개자를 내세워 쌍

방에게 정보 및 조언을 주는 일도 있다. (나폴리 99)와 같은 재단은 주로 후자

와 같은 역할을 한다.

2) 나라에 따라서 다른 명칭을 가진 기관이 재단법인의 일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한 경우에도 역할·계약·사회적 지위 등은 비슷하다. 프랑스의 공익법

인, 영국의 (채리티)기관 등이 그러하다.

어느 것으로 해도 이들 기관은 문화·예술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

다. 게다가 문화·예술을 주로 하는 것들과 교육·과학연구·자선·보건위생·사회활

동을 주로 하는 것들(당연히 이쪽이 많을 것이다)이 통계상 구별되어 있지 않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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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핀란드와 스웨덴에서는 재단이 매우 적다. 반면에 덴마크에는 1만개 이

상 있다. 네덜란드, 이탈리아, 프랑스에도 몇 개가 있지만, 여기에는 공익법인이

많다. 스위스와 스페인에는 약 5,000개의 재단이 있으며 공익을 바탕으로 하는

여러 분야에서 노력하고 있다.

4) 나라에 따라서는 어떠한 목적을 내세우든 간에 모든 비영리목적의 재단사

회법인을 국영의 조직 안에 포함하고 있는 곳이 있다(영국의 (채리티 에이즈 화운

데이션(Charities Aids Foundation) ), 스페인의 (재단센터 (Centro de Fundaciones))

등). 이러한 조직은 법률·재정·세금에 관한 정보제공, 회보의 발행, 연구회의 개

최 등의 활동에 의해 회원을 지원하고 있다.

5) 매우 오래 전부터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민간 재단 몇개가 모여 하나

의 단체를 만드는 예가 있다. (클럽 드 라 에(ClubdelaHaye))는 매우 폐쇄적인

단체로서, 일년에 한번 정해진 테마를 갖고 학회를 열고 있다.

2. 기업메세나협의회가 중요해졌다.

1) 기업메세나협의회가 중개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단체는 프로젝

트 자체에는 출자하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메세나 활동 촉진에 노력하고 있

다.

·행정당국에 대한 행동(특히 영국, 프랑스)

·재료의 배부나 연구회·세미나·회의의 개최

·메세나 활동의 방법에 관한 연구 프로그램 작성 및 참가.

·회원에게의 정보제공, 때로는 문화 프로젝트를 정보처리한 본격적인 데이

타 뱅크가 되는 일도 있다.

·필요에 따라 프로젝트 선택에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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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51년 독일에서 처음으로 이러한 종류의 위원회, (쿨투어크라이스)가

설립되었다. 이 협회는 독일산업연맹(BDI)의 지원을 받아 현재는 그 회원 수가

500사에 이른다. 영국에서는 1976년에 같은 목적을 지녔지만, 경영자 단체와는

연결이 없는 (압사) (예술조성 기금협의 회 =ABSA , Association for Business Spon-

sorship of the Arts)가 설립되었는데 회원은 180개사이다. 프랑스에서는 1979년말

에 (아드미칼(ADMICAL))이 설립되었는데 회원은 90개사이다. 네덜란드에서는

1985년말에 (예술지원자협회 (Stickling Sponsors Voor Kunst))가, 1987년 초에는

50개사 이상이 참가, 보상을 거부하는 메세나 활동의 80%를 청부받고 있다. 벨

기에에서는 1986년에 프라망어계의 ( Stichting Voor Kunst-Promotie)가 이어서

1987년에는 같은 성격의 프랑스어권의 협회가 설립되었다. 스웨덴에서는 얼마

후에 성격을 같이 하는 기업협회가 이 나라의 산업연맹 안에서 설립될 예정에

있었다. 또 포르투갈에서도 AIP(포르투갈산업협회)의 지도하에 같은 움직임이

있었다.

3) 초기에 설립된 협회들을 보면 총회·이사회 등 심의기관은 회사의 대포

자들로만 구성되어 있다. 문화기관의 책임자들은 배제되어 있어 결정권이 없는

자문위원회에만 출석이 가능하다.

이 규칙은 서로 친해지는 것을 방지해서 어떤 특정기관 하나만 자의적으로 우

대받는 것을 박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더구나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의 기업메세나협희회는 프로젝트의 지원에 직접

관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4) 네덜란드의 메세나협의회는 이러한 예방책을 취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

다. 단체 안에 기업측과 문화단체측 쌍방의 책임자를 모으는 한편, 직접 「프로덕

션기금」을 운용한다. 이 기름은 메세나기업 각 사가 출자한 것으로 문화·예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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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프로젝트의 지원에 쓰인다.

5) 이러한 협의회는 국가규모에서 운영되나, 프랑스, 이탈리아, 서독처럼 지

역 차원에서 기업메세나협의회를 설립하는 움직임이 보이는 나라도 있다.

3. 개인의 협회가 자립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경우도 있다.

회비를 모아서 이것을 재분배하는 일로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중개자 역할을

하고 있는 동우회에 대해서는 앞에서 밝힌 그대로다. 재단((나폴리 99))이나 페

스티발의 운영자금을 지원한다든지, 미술관의 작품구입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현재의 오스트리아). 일반적으로는 (박물관동우회세계연맹(Federation Mondiale

des Associations d'Amis des Musées))의 회원. 영국에서는 매우 넓은 의미에서의

유산 을 지금도 유지하는 (내셔날 트러스트)운동.

4. 이러한 메세나 대리업의 등장을 한탄하는 사람도 있지만, 메세나활동에는

수급관계가 존재하여 일종의 시장이 생겨나는 것도 현실이다. 대개의 경우 당사

자는 당연히 중개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끌어들이는 것을 바란다. 비영리목적의

재단법인이다 사단법인이 양자를 연결시켜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시장이 가능하게 되자 스포츠 이벤트의 스폰서에서 볼 수 있는 메세나

대리업자가 등장했다. 그 숫자는 서독, 네덜란드, 오스트리아에서 몇개사, 스위스

에서는 적어도 한개사, 그리고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는 훨씬 다수(파리만 해도

20개사 정도)게 달했다.

IV . 제안사항

우리가 참고로 하고 있는 구주평의회의 조사는 그 결과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

등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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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어도 라틴어권의 나라들에서는 '메세나'와 '스폰서'에 관한 의미의 차이가

확실하지 않다. 어휘의 통일이 필요하다. 완전히 보상을 배제한 메세나 활동은

존재하시 않으며 요구한 보상과 수취한 보상 사이에 경계선을 긋는다는 것은 불

가능하기 때문에, '스폰서'와는 구별해서 '메세나'라는 말을 쓰는 것이 유리하다

고 생각한다. 앵글로 색슨어권의 나라들이 '스폰서리제이션'이라고 하는 말로 통

일시킨다면, '메세나'도 같이 광범위한 의미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2. 비교조사를 하는 것이 좋다.

· 메세나활동으로 지원한 경험이나 메세나에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를 알

기 위해서는, 기업과 문화활동의 책임자를 대상으로 비교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최근 포르투갈에서 실시된 조사의 예를 들면 조사 자체가 메세나활동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또 재단도 대상으로 해야 할 것이다.

- 이 조사에서 각국의 재단의 수와 중요도의 차이, 법적 성격의 차이, 문화

예술의 영역에 해당하는 활동의 차이가 확실해짐에 따라 그것을 설명하

기 위해.

- 또, 경우에 따라서는 현행의 여러가지 규칙들을 필요에 따라 통일시키기

위해.

·더불어 매스컴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도 같은 식으로 조사해야 할 것

이다. 매스컴 자신에 의한 문화프로젝트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고 메세나활동의

발전을 장려하는 외에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를 조사하기 위함이다.

3. %가맹국의 정부는(특히 메세나활동에 아직 무관심한 장부는)문화를 위한

메세나활동에 갖는 관심을 보다 명확히 하는 것과 다음의 일들을 마음에 두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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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한다.

·공공예산을 계속 증가시킬 의지가 있을 것. 그러한 정부로서는 메세나활동

이 충분한 관심을 모으지 못하는 분야, 또는 세계의 열광적인 관심이 없어지면

곧 메세나활동의 대상으로부터 이탈하는 분야에 우선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하도

록 배려할 것.

·거기서 생겨날 메세나활동의 새로운 형태를 받아들일 것. 그것은 활동이

목적으로부터 빗나간다거나, 어긋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4. 정부의 관심을 법률이나 규칙으로 명문화시킬 것.

·보다 대폭적인 세금공제를 부여할 것. 공제가 그다지 이용되지 않을 지도

모르지만, 공제할 경우에 기업, 지원을 받는 자, 그리고 여론에 심리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공동출자제도를 채택할 것, 그러나 정부는 메세나활동을 감독하지 않고 메

세나활동의 지원자나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해서 지도를 하지 않는

다는 단호한 자세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민관 각자가 주도권을

발휘하여, 계약과 비슷한 관계를 같이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한 여지를 남겨두어

야 할 듯 싶다.

5. 메세나활동의 지원자들이 비영리목적의 메세나협의회를 설립하도록 장려하

는 것이 유익한 것이다. 이미 몇개의 국가에는 이러한 협회가 있다. 각각의 경험

을 보급하고, 예술·문화의 자주성을 존중하는 것이 목적이어야 한다.

6. 마지막으로 구주평의회의 사무국이 유럽의 이익이 될 문화적·예술적 대프

로젝트를 위해 유럽 내외에서 메세나활동을 일으키는 이니셔티브를 취할 것을

기대한다. 이것은 수개국에 걸친 기업의 협력을 의미하며, 공동보조를 받는 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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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수 있다.

유럽에서의 메세나활동의 결과를 음미할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이끌

어 볼 수 있을 것 같다.

1)메세나(문화·예술지원)는 기업에게 있어서 확실히 멋들어진 것이라. 메세나

를 통해 기업은 기업의 실상, 이미지, 나아가 사회에 봉사하고자 하는 의지를 상

품이나 상업활동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다. 그

러나 그것은 선전광고에서는 전혀 아무런 관계도 없다.

2)메세나는 自企業의 관리직을·우대하는 한편, 종업원을 끌어들일 수 있다.

그것은 기업의 커뮤니케이션 전략과 잘 합치한다.

3)메세나는 도시 및 지방을 활성화시켜 그것을 새로운 기업의 요람지가 되도

록 할 수 있다.

그러나 메세나가 내용이 공허해지는 사업으로 끝나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몇가지 제안도 가능하다.

예컨대 메세나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3년, 5년 정도 계속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포드재단의 예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포드재단은 미국에서 장려책으로

대규모 오케스트라단원의 대우를 1년간 대학교수와 같은 수준으로 올려 준 적이

있다. 그러나 그것이 3년후, 많은 수의 오케스트라를 소멸시킨 원인이 되고 말았

다. 1년이 지난 후 많은 단원들에게 포드재단의 기부이전의 임금으로 되돌아갈

기분이 생겨나지 않게 된 것이다. 이로 볼 때 제대로 된 페스티발이라는 것은

적어도 3년전에는 기획되지 않으면 안되므로 수년에 걸친 지원이 보증되지 않으

면 안된다는 결론이 도출되게 마련이다

기업재단이 성공을 거두기 위한 또 하나의 조건은 아주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

는 것이다. 예술계와 지원기겁의 희망을 잘 이해하고, 그 위에 그 기업에 알맞은

독창적인 기획을 제안할 수 있는 힘이 요청된다. 따라서 예술에서 정열을 갖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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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을 뿐더러 사람들과의 교류를 즐겨하고 쉽사리 나쁜 습관에 빠져들지 않는

사람, 그러면서도 경영면에서는 유능한 실무가일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세계의 어느 나라에서도 기업에 의한 메세나활동은 중앙행정 및 지방행정의

문화정책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되지 못한다. 기업의 메세나활동이 문화지원지

출 전체에서 점유하는 부분은 미국에서는 20%, 영국에서는 9%, 프랑스에서는 4

%에 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공 부문은 그나름대로 문화발전을 위

한 기여측면에서 게을러서는 안된다.

이 글은 어디까지나 아주 제한적인 사례보고에 지나지 못한다. 특히 예술경영

내지 행정교육이라든지 국가와 메세나 활동의 상호관계등은 좀더 자세하게 고찰

되어야 할 성질의 문제이다. 아울러 같은 문화권에 속하는 일본의 경우도 참조

될 만하다. 국제화가 심화되는 21세기에 대비한 문화정책을 민간부문과 함께 설

계하여간다고 할 때, 더군다나 적어도 동북아에서만은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역

할을 담당하고자 할 때, 일본을 알지 못하고는 여러가지 곤란에 봉착하게 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필자로서는 다른 기회에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언급한 바 있으므로 이 글은

여기에서 일단 매듭짓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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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 재단법인 금호문화재단의 운영사례

-영재는 기르고, 문화도 가꾸고 -

이 강 재*

Ⅰ . 설립배경

기업은 기업활동으로 생겨난 이익을 그 기업을 있게 한 지역사회에 환원시켜

야 한다는 취지로 '재단법인 금호문화재단'을 설립하였다.

그룹 계열사의 출연금으로 '재단법인 금호'로 출발, 장학사업과 문화사업을 했

던 것을 ' 82년 광주시 동구 동명동에 대지 420평, 연건평 200여 평의 문화회관을

건립, 재단법인 금호문화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사업영역 또한 확대하였

다.

국가발전에 공헌할 인재를 양성하고(장학사업), 학술·예술 등의 진흥을 위한

문화활동과 이의 연구, 조사, 계발, 창작 보급에 참여하고 지원함으로써(문화예

술진흥사업)복지사회 증진과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하고자 설립하였다.

Ⅱ . 조직 운영

그룹과는 별도의 독립된 사무국이 있으며 각 부서별 전담 임직원으로 운영되

고 있다.

* 금호문화재단 부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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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부문별 사업 현황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을 포함한 총 자본금(장부기액 기준)은 '93년 말 현재 93

억 56백만원이며, 우리 재단의 '93년도 총 사업비는 약 12억원이다.

(표 1) 부문별 사업비

연도

사업부문

199 1년 1992년 1993년
비고

총 사업비 비 중 총 사업비 비 중 총 사업비 비 중

장 학 사 업

학술진흥사업

지역사회지원

문예진흥사업

기 타

130 ,020

79 ,000

38 ,000

642 ,623

7 ,200

14 .5

8 .8

4 .2

7 1.7

0 .8

167 ,795

79 ,000

4 1,000

70 1,855

7 ,500

16 .8

7 .9

4 .1

70 .5

0 .7

177 ,000

60 ,000

40 ,000

890 ,989

12 ,000

14 .9

5 .1

3 .8

75 .2

1.0
계 896 ,843 100 997 ,150 100 1,184 ,989 100

1. 장학사업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인재를 기른다는 설립목적에 맞춰 1978년도부터 1993

년도까지 매년 해외유학생 10여명을 비롯, 중, 고, 대학, 대학원에 장학금을 지급

하고 있다.

참고로 최근 3년간의 장학금 수혜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269 -



(표 2) 장학금 지급현황

구 분 1990년도 199 1년도 1992년도 1993년도 비 고

중 고등학교 20 ,400 22 ,600 28 ,100 35 ,400
대 학 교 76 ,000 84 ,600 85 ,400 106 ,200
대 학 원 3 ,5000 3 ,600 4 ,200 5 ,400
해외유학생 10 ,500 13 ,200 19 ,600 30 ,000
계 110 ,400 124 ,000 137 ,300 177 ,000

2. 문화사업

지역문화의 발굴, 육성과 나아가 그것의 세계화를 지향하는 우리 재단의 문화

사업은 그 양적인 면과 질적인 부분에서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다.

그 중 우리 재단의 대표적인 문화사업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월간 「금호문화」 발간

' 83년 1∼2월(격월간)호로 창간,' 88년부터 월간으로 발행해,'93년 11월 현재

통권 101호를 낸 월간 『금호문화』는 각종 상업잡지의 범람 속에서도 여전히 순

수 문화 종합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매월 6,000여 부를 발간, 국내는 물론 미국, 소련, 일본, 유럽, 중국 등지에까지

우송되는 월간 「금호문화」는 호남지역의 문화뿐만 아니라 우리민족 전체의 문

화로 그 관심 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다.

그 발간 비용은 전적으로 재단 예산에 의해 충당되며, 상업잡지가 아닌 무가

지로서의 역할, 즉 꼭 필요한 정보, 꼭 알려야 하는 정보만을 제공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내고 있다.

2) 금호미술관 (서울 )

1989년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에 200평 규모로 개관.

지역작가의 발굴과 육성을 통해 지방미술과 중앙미술의 교류 및 활성화에 기

여 한다는 목적으로 설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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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방식은 무료대관, 지금까지 알찬 기획전을 통해 '좋은 작가의 좋은 작품을

전시하는 미술관'으로 명성을 얻고 있다.

1993년도에는 미국 뉴욕의 (퀸스미술관)과 교류를 통해 한국의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미국화단에 소개할 계획이며 1994년도에는 금호미술관에서 미국작가들

의 작품을 전시할 예정이다.

1994년 말쯤에는 종로구 사간동에 대지 210평, 연건평 250평의 미술관을 신축

개관하여 보다 활발한 활동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 금호현악4중주단

1990년 5월 23일 제주 창단연주회를 시작으로 그동안 일본, 미국, 중국 등지에

서의 해외공연을 포함 여러차례의 정기공연으로 실내악운동의 일부분을 담당하

고 있다.

다른 음악 장르에 비해 열악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현악4중주단을 택해 보다

더 의미있는 활동을 하자는 데 창단목적이 있다.

앞으로도 그룹 마케팅 전략 차원에서 최소한 아시아나 항공이 취항하는 도시

에서는 국내·외를 막론해 빠지지 않고 순회공연할 계획이다.

4) 금호학술상 , 금호예술상

1984년부터 이 지역 학술인, 예술인에게 수여되는 금호학술상, 금호예술상은

현재까지 26명의 수상자를 배출하였다.

공정한 심사(심사위원제)에 의해 수상자에게는 연구비와 활동지원비로 각 1,

000만원씩을 수여하고 있다.

5) 광주민학회

우리의 것을 알아야 남의 것도 바로 안다는 취지 아래 民의 이름으로 이루어

진 모든 것, 즉 역사, 지리, 세시풍속, 무속, 민간의료, 전설 등을 통해 현재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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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를 연계시켜 조상의 숨결을 느끼자는 모임인 광주민학회를 지원하고 있다.

매월 유적지 답사와 교양강좌를 열고 곳곳에 퍼져있는 전통문화의 자료수집과

조사연구에 힘을 기울이면서 활동범위를 점차 넓혀 각 지역간의 문화교류에도

한 몫을 하고 있다.

' 88년에는 영암 월출산에 얽힌 전설과 바위 문화 등을 상세하게 기록한 「월출

산」이라는 책자를 발간했다.

'92년에는 5년여 동안의 유적답사기 모음집 「민학의 즐거움」을 출간하기로 했

다.

3. 학술진흥사업

우리 재단은 여러 연구단체에 대한 연구비 지원과 각종 세미나 등 학술행사에

대한 지원을 병행하여 펼치고 있다.

3회에 걸쳐 치루어진 국제학술회의는 기업이 국가와 지역발전에 적극 이바지

한다는 취지, 즉 기업의 이익을 기업이 뿌리박고 있는 지역과 국가에 환원해야

된다는 의지에 따라 개최해 큰 성과를 이룬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외에도 아시아재단과 공동주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와 국가발전'에 관한 학술회의, 세계 샤머니즘 학술대회 등을 개최한 바 있다.

Ⅳ . 앞으로의 비젼

설립 당시에는 장학사업에 큰 비중을 두었으나 현재는 사회복지사업, 문예진

흥사업, 연구비 지원사업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이는 기

업의 대 사회적 역할에 있어 그 담당 영역의 확대를 의미하기도 한다.

보다 더 활발한 활동을 하기 위해 광주직할시 상무 신도심에 미술관, 음악당,

도서관, 향토자료실 등을 갖춘 명실상부한 종합문화예술공간을 건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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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간이 마련되면 보다 차원높은 문화공간으로 지역민들의 문화사랑방이 될

것이다.

Ⅴ . 맺는 말

'기업은 이윤을 사회에 환원해야 된다'는 풍토가 조성되어 기업의 사회참여 또

는 기업의 가치 재창출이라는 형태로 기업의 문화는 사회 저변에 확대되어가고

있다.

대그룹에서의 재단설립이 비판적인 시각에서 여론화되어지는 경향도 없지 않

으나 기업 본연의 궁극적 목표가 어디에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진다면 정부에서

는 기업의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지원함으로써 보다 많은 단체, 개인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기업문화를 재조명해야 할 벗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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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 한국아이비엠 문화지원사업의 기본방향

- 우리 것 찾고, 가꾸며, 알기 -

김 진 협*

Ⅰ . 문화지원사업 배경

1. 한국아이비엠의 기업문화

* IBM의 기업이념 .실천적인 생활신조

- 개인 존중

- 고객에 대한 최선의 서비스

- 완전성 추구

<기업문화>

○ 토양 : 한국적 인 환경

○ 뿌리 : 80년간의 역사속에 자리잡은 IBM의 기업문화

○ 줄기 :직원, 고객, 산업, 사회의 진정한 동반자가 되기 위한 노력

→ 한국아이비엠의 "동반자 사업"

* 한국IBM홍보·기업문화기획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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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잎과 열매 :"사반세기의 역사속에 토착화된 기업 -한국아이비엠"

- 수입보다 수출이 많은 기업 (연 수출 5억불 달성)

- 1,300 여명의 직원 (99% 한국인)

- 6,618 억원의 매출 (최근 5년 평균 17%의 지속성 성장)

- 신뢰와 화합 으로 뭉친 자긍심이 강한 조직

2. 한국아이비엠의 "동반자정신 "

○ 人 . . . "저희의 가장 소중한 자산은 사람입니다. "

○ 協 . . . "고객의 성공이 저희의 보람입니다. "

○ 技 . . . "기술을 나누는 것이 저희의 신념입니다. "

○ 誠 . . . "기업시민의 본분을 다하겠습니다. "

3. 동반자사업 주요 프로그램

"토착화된 기업문화"

인(人)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직원 성장의 동반자

* 한국적 기업문화

* 신뢰와 화합(HIT) 캠프

* 사내도서실 책사랑

* 컴퓨터 가정교실

* 직원자율관리팀

* <히람> 발간

* 한글전자사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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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객 성공의 동반자

* KS코드 지원

* 한글 매뉴얼

* 고객전용 주차장

* 사용자그룹 지원

기(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정보산업 발전의 동반자

* 석학초청 세미나

* 과학기술고문제도

* 대학 전산망

* 국제구매사업

* 자연언어처리 협력사업

* 전산학과 인턴쉽

성(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가, 사회 발전의 동반자

○ 전통음악 채보

○ 박물관 유물전산화 지원

○ 고등학교 풍물놀이 지원

* 장애인 PC 경진대회

* 장애자 재활원 지원

* 장애인 체육대회 지원

* 점자입력 자원봉사

* 모내기, 벼베기 지원

* 환경의 날 행사

* 1사 1산 가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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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한국아이비엠의 역할 정립

1. 국제화의 견인차 역할

○ 90년대 : "국제화 시대"

○ 진정한 "국제화"는 "토착화"로부터

○ 국제화 시대에서의 IBM의 부가가치

. . . "IBM의 국제적 채널을 활용한 기여"

(1) 한국으로부터 세계를 향해‥‥‥‥‥‥>

· 제품의 수출

· 소프트웨어 개발 수출

· 기술 및 인력의 국제 교류

· 국내제품의 국제경쟁력 강화

· 고객의 세계진출

· 한국의 이미지 제고

(2) 세계로부터 한국으로 . . . . . . . . . . .>

· 첨단제품 및 활용기법 소개

· 선진기술 이전

· 연구결과 발표

· 공동협력사업 추진

· 인력양성지원

○ 국제화 시대를 맞는 한국기업의 토착화를 위한 모델

2. 한국문화보존 및 발전의 촉매역

○ 99% 한국인으로 구성된 조직

○ 사반세기 역사를 지닌 한국의 성년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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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문화 보존 및 문화발전을 위한 노력은 "우리의 사명"

* 국제적 채널을 이용한 한국문화 홍보는 "우리의 장정"

○ 한국아이비엠의 문화지원 기본방향

"우리 문화 찾기" + "우리문화 가꾸기" + "우리 문화 세 계에 알리기"

(1) 전통문화보존사업

(2) 한국의 문화 창달

(3) 한국문화의 국제적 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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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한국아이비엠의 문화지원 사례

1. 우리문화 찾기 ‥‥‥‥‥ > "전통문화 보존 지원사업 "

* 전통음악채보 및 음반제작 (1988 - 1993)

(한반도의 슬픈소리) (LP 3장)

(산조전집 ) (LP 9장)

-판소리 마당 (LP 22장)

·흥보가(4)/춘향가(7)/적 벽 가(4)/수궁가(3)/심 청 가(4)

- 판소리 CD 제작 (CD 1장)

* 국립박물관 유물관리 전산화 (1989 - 계속)

-유물관리를 위한 시스템지원

-유물영상처리소프트웨어 개발지원

- 유물자료 입력지원

* 전국 고등학교 풍물놀이 겨루기 마당 (1989 - 계속)

* 일본 (민예관) 소장 한국전통공예품 촬영 (1991 - 1992)

- 1,700점중 문화적 가치 있는 것 300점 선정

* "새싹들의 노래" 연주회 (1990 - 1991)

-우리 동요의 국악 반주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

* 한국 고고학 지도 발간 (1989)

* 예악 발표회 지원 (1986)

* 전국 학생 국악 경연대회 지원 (1985)

2. 우리문화 가꾸기 ‥‥‥ > "한국문화 발전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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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향악축제) 후원 (1990 - 1992)

- 전국 시향의 공연 축제 (예술의전당)

* 서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후원 (1991-1992)

- 정명훈씨가 이11는 청소년 오케스트라

* (한국의 미소) 책자 발간 (1993)

- 한국 문화의 자긍심 (한국어판, 영어판)

* 점자인쇄 음악공연 안내 프로그램 지원 (1992)

* 장애인 문학상 후원 (1991)

* 기업문화작가협의회 PC지원 (1992)

* TV 프로그램 지원 : IBM본사 문화지원사업의 국내 도입

- "호두까기인형" (KBS, 1979)

- "레오나르도 다빈치" (KBS-3, 1983)

- "크리스마스 캐롤" (MBC, 1984)

- "지구의 신비" (MBC, 1987)

- "지구의 탐구" (KBS-3, 1987)

- "세계를 그린 사람들" (SBS, 1992)

3. 우리문화 세계에 알리기‥‥‥ >"한국문화의 세계교류 지원사업 "

* 바스티유 오케스트라 초청 공연 (1990)

* 뉴욕 IBM갤러리 - 한국 전통 복식, 보자기전 (1992)

* 소련 알마아타/타슈켄트 국악 공연 (1991 - 1992)

* IBM배 한·일 바둑 대회 (1992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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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결론 및 제언

1.결 론

한국아이비엠의 문화지원 사업은 아직 시작단계에 불과하지만 한국의

전통문화 보존 및 문화발전과 국제적 교류를 위해 가치있으나 가꾸어

지지 않은 프로그램의 발굴 및 지원을 변함없이 추구해온 일련의 과정

일 뿐.

2. 회고 및 제언

우리 회사, 그리고 문화지원을 열심히 하고 계신 국내의 많은 업체들과 함

께 나누고 싶은 제언 ;

○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의 제고 및 확산

○ 문화지원사업은 곧, 직원 자긍심의 요체임에 대한 인식 제고

○ 일회성, 흥보성 지원보다는 꾸준한 노력이 절실

○ 기업특성에 맞는 문화지원분야 발굴 및 지원

○ 문화 지원은 생환의 질을 높이는 촉매제

○ 우리문화 찾고, 가꾸고, 알리는 일은 곧, "우리 모두의 일"

文化支援事業 = 좋은 事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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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 : 연강재단 '연강홀 '의 설립취지와 운영현황

정 선 구*

Ⅰ . 연강홀의 개요

두산그룹의 연강재단이 복합공연장 성격의 중극장인 연강홀을 개관하게 된 것

은 지난 93년 5월 1일로서, 1996년에 맞게 될 그룹 창업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

환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먼저 연강홀의 규모부터 살펴보겠다.

· 위 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270번지 연강빌딩 지하 1∼3층

· 공연장 면적 : 1,026.90평(연강빌딩의 총건물면적 : 9,034.51평)

· 무대면적 : W l3m, D 9m, H 6m(프로시니엄 구조)

· 객 석 수 : 467석(하층 329석, 상층 138석)

· 건축설계 : (주)우일건축

· 건축시공 : (주)두산건설

· 인테리어 : 한솔기술(주)

· 조명시공 : 성진무대조명

· 무대시공 : 중앙무대기기

· 음향시공 : 한국AV

· 조명기기 수입납품 : (주)삼화양행

* 두산그룹 연강재단 연강홀 극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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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 및 음향·무대설비의 개요>

중극장 규모의 연강홀의 특징은 연극·음악·무용·영화 등 모든 예술장르를 무

대에 올릴 수 있는 복합공연장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다목적 형태의 운영을 가

능토록 해주는 것이 공연장의 음향 및 조명설비 등인데, 이에 대한 연강홀의 시

설투자비는 약 14억원에 달한다(천축비 약 30억원은 제외).

우선 무대 구조는 프로시니엄 구조로 설계된 32평의 무대로 500석 규모의 공

연장으로선 무대 면적이 그다지 충분치 않다는 느낌이 있지만 대신 관객을 위한

공간을 최대한 넓게 배분하여 설계하였다.

수준급의 음악회를 위하여 풀사이즈의 스타인웨이 피아노와 음향반사판을 갖

추었으며 24채널 및 16채널의 음향콘솔을 구비하고 있다.

144회로의 조명용 디머 및 조명기기, 컴퓨터 콘솔 등의 기자재들이 완벽한 무

대조명을 위해 갖추어져 있으며, 이밖에 특수기자재로 빔프로젝트와 영사기 등

복합공연장에 필요한 기기들이 각종 무대공연을 위해 지원되고 있다.

연강흘은 이외에도 공연장의 로비 및 외부에 전시공간을 최대한 마련하여, 관

객들이 공연시간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우수한 미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공

간활용을 하고 있다.

Ⅱ . 연강홀의 설립 목적과 배경

산업화사회에서 정보화사회로 이행하고 있는 과정의 지금, 바람직한 문화공간

이란 사회적 환경을 충분히 고려한 기능적 문화공간이어야 한다. 사회적·교육적

문화적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문화공간망(Cultural Facilities Network)'을 설정하

여야하며, 하나의 문화시설이 거대화·복잡화되는 스타일보다는 지역의 환경에

적절한 문화시설로 존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날 지역문화공간의 필요성과

그 중대성이 강조되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1970년대를 거치면서 소극장운동이 활발해지고 공연장 자체가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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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 의미의 공연장이 아니라 복합문화공간으로서 그 개념을 달리하게 되었다.

즉 문화시설의 규모와 위치는 그 문화공간이 처해있는 사회적 환경에 의해서 계

획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 시내 중에서도 상업권으로 인식되었던 지역에

연강흘이 개관된 것은 바로 이러한 사회적 필요성에 기인하는 것이다.

경제와 문화가 골고루 성장한 21세기의 신세대들은 예전처럼 악착같이 일에만

매달리지 않으며 가급적 자기자신을 계발시키는 문화적인 생활에 많은 투자를

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다시 말하면 물질적인 풍요도 중요하지만 그 조건이

어느정도 수준에 이르면 그 다음 단계로는 질적이고 정신적인 풍요가 커다란 비

중을 차지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이처럼 일반대중이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그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일은 정부에서만 추진할 일이 아니라 기업에서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그 이

유중의 하나로 정치 ·경제·사회 등 외면적인 사회발전과 함께 내면적 사회발전의

기틀이 되는 문화도 균형있게 발전하여야 올바른 사회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

다.

최근들어 기업체는 하나의 종합적 인격체로 일반대중에게 인식되고 있다. 이

에 따라 기업의 이미지, 기업의 일반대중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은 그 어느

때보다도 커다란 문제로 부각되는 시기이다. 특히 일반대중의 사회적·문화적 욕

구가 높아짐에 따라 보다 성숙된 문화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은 기업이윤을 사회

에 환원한다는 의미분 아니라 기업 이미지를 높이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고 있

다.

연강홀의 운영 주체가 되고 있는 두산그룹은 1896년에 종로 배오개거리에서

창업되어 1996년에 국내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창업 100주년을 맞게 된다. 100주

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또한 기업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

업으로 문화사업을 구상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문화예술계에 대한 보다 적극

적인 지원을 위해 기업이 직접 문화공간을 운영키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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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예술단체에 대하여 창작의욕을 더욱 고취시킬 수도 있으며, 다른 한편으

로 일반대중에게도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2중의 효과가 있기 때

문이다. 더욱이 두산그룹의 경우 식음료업종과 소비재 제품이 많은 기업이므로

일반대중 즉 소비자와의 직접적인 교류를 충분히 가져야 하고 또 소비자와의 문

화적인 만남은 기업 이미지의 상승효과를 훨씬 배가시켜 줄 수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1989년, 연지동 270번지-이곳은 두산그룹의 선대회장인 연

강 박두병 회장의 생가가 있던 곳이며, 1920년대부터 선대들이 살던 곳이다-에

연강빌딩의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며 1993년 5월에 연강흘을 개관하기에 이르

렀다.

두산그룹이 새롭게 공연장을 개관하면서 굳이 500석 규모의 중극장을 마련한

이유는 현재 우기나라의 공연장중 중극장 규모의 공연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각 장르별로도 활용도가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설계시부터 여러 장르의 공연물들을 무리없이 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

했으며, 실생활과 연관된 문화예술 활동을 선도하여 공연예술계의 점진적 발전

에 일익을 담당하리라 계획했다. 또한 자체 기획공연을 활성화함으로써 공연장

의 독자적 성격을 구축하고,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한국적인 문화창조에 앞장서

나가는 공연장의 이미지를 형성코자 하는 것이 연강홀의 운영방침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연강흘이 공연장으로서 분만 아니라 문화센터의 개념으로서

총체적 문화공간으로 발전하여 진정 살아있는 문화공간으로서 일반대중과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연강홀의 설립목로이다.

Ⅲ . 개관 이후의 운영형태

5월 1일 장일남 씨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심포니오케스트라의 연주와 함께 연

강홀의 개막제를 연 이후 93년 말까지 40여개의 공연물들이 연강홀 무대에 올려

지거나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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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개관부터 6월 13일까지는 개관페스티벌을 기획하여 44일간 연극·음악회·

무용 등의 수준높은 공연물들이 무대에서 펼쳐졌으며, 대관공연에는 대중예술까

지도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이를 장르별로 구분해 보면 연극공연이 58일로 공연물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

지하고 있으며, 음악회 31일, 무용 6일, 콘서트가 38일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방학기간을 이용해 우수영화를 상영하고 있는 올해중 영화상영일수는 72일에 달

한다.

연강홀이 공연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연 3∼4개월 정도의 비율로

영화예술에도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좀더 폭넓은 대중문화와의 만남을

갖고자 하는 의도이다. 특히 요즘 세태에 비추어 볼 때 복합공연장이 영화상영

장으로써 갖고 있는 기능은 아주 중대하다고 하겠다. 많은 청소년들이 폭력물과

성적 영상물에 휩싸여 있으며 이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연강홀 등의 비영리적 공

연장들이 건전문화 상영 또는 순수예술영화를 우선하여 상영하여야 한다.

또한 영화예술의 작품성 및 순수성이 있지만 감히 수지타산 때문에 엄두를 내

지 못하는 영화들도 과감히 선정함으로써 오히려 국내영화까지 발전시킬 수 있

다.

연강홀의 관객분포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문화예술에 관심도가 높은 20∼30

대 계층이 주류를 이루며, 공연물의 성격에 따라 40∼50대 관객도 늘어나고 있

는 실정이다. 특히 영화 상영시는 가족 단위의 문화소비 현상이 두드러졌으며,

페미니즘 영화제(6월 28일∼7월 2일)를 기획하여 일반 영화관이나 공연장에선

흔치 않은 영화감상의 기회를 일반대중에게 제공하였다.

또한 연강홀은 공연예술의 두터운 밑거름이 되고 있는 대학극의 발전을 위하

여 그룹계열사인 OB맥주를 후원사로 선정, 대학연극제(10월 28일∼11월 3일)를

공동개최하였으며 아마츄어 수준의 대학생들이 특히 뒤떨어져 있는 스탭 파트에

서 보다 수준 높은 지식을 익힐 수 있도록 기회 제공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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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성우협회의 창작극 공연을 비롯하여 유망신인의 음악회 등을 통하여

문화발전의 기틀이 될 수 있도록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있다.

한편 하반기부터는 연강명인전의 기획공연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사라져가는

전통예술의 맥을 잇고, 각 장르별 뛰어나 예술인들에게 공연기회를 부여해 주고

있다. 특히 연강명인전의 첫번째 무대였던 '동해무속사물'공연은 우리나라보다

일본에서 더욱 활발히 공연하고 있는 인간문화재 김석출 옹을 초청해 동해안 별

신굿의 샤머니즘 음악성을 살려 무대화시켰다는데에서 흥행을 떠나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동해안 별신굿은 우리의 전통민속예술을 대대로 이어온 세습무로서

음악성이나 예술성이 뛰어나 관련분야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에게도 좋은 소재가

되고 있다.

연강흘은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전통예술을 포함하여 순수예술분야 및 새로운

장르의 예술분야에서 재인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문화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연강흘의 1일 대관료는 공연물의 형태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연극·음악

등 순수예술의 경우 평일 50만원 기준으로 정해져 있다(휴일 60만원, 15일 이상

의 장기공연은 10% 할인). 콘서트와 같은 상업성을 띤 대중문화의 공연물은 평

일 60만원, 휴일 80만원이다.

관에서 운영하는 공연장만큼 저렴한 가격의 대관료로 예술인들에게 공간 제공

을 할 수는 없지만 비슷한 규모의 공연장과 비교해 보면 비교적 연강홀이 낮은

대관료를 책정해 두고 있다. 이는 공연예술계의 양적인 성장 속에서 질적인 성

장을 추구하기 위한 방편으로, 우수한 공연예술인들에게 더욱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연강흘 자체의 기획공연이 없는 날을 중심으로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3회 대관신청물 받는데, 신청일수는 대관가능일수의 약 3∼4배에 달한다.

수치만으로 비교해 보면 일반예술단체나 개인들에겐 대관기회가 주어지기 어

려을 듯 하지만 대관심의는 그룹 내외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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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하므로 공연내용이 우수하다면 기회는 얼마든지 주어질 수가 있다.

연강홀의 연간 운영경비를 산출해 보면 인건비·관리비·감가상각비 등을 포함

하여 연 7억원 가량의 비용이 지출된다. 연간 예상수익은 2억원 수준으로 대관

료 수입이 그 전부이다. 1년간 발생하는 약 5억원 가량의 적자는 재단의 목적사

업비로 충당하고 있다.

다시말해 그룹계열사들의 기부금으로 문화사업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두산

그룹의 계열회사는 재단으로의 매년 고정적인 기부금 외에도 연강흘 자체 기획

공연의 후원사가 됨으로써 문화사업에 대한 지출폭은 실질적으로 더욱 늘어나는

셈이다.

이처럼 기업이 주체가 되어 문화공간을 운영하는 공익사업은 그 자체가 경영

상의 적자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공연이 활발하면 활발할

수록 적자폭도 커지게 마련이다.

따라서 기업과 문화예술의 협조체제가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 어느 한쪽

이 일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의식보다는 두 조직문화가 공존하여야만 1회성

에 그치지 않고 오랜기간 유지될 수 있다. 기업은 문화예술이 자랄 수 있는 토

양이 되어주고, 문화예술은 기업의 이미지 확보와 성숙도 제고를 위한 홍보매체

가 되어주어야 상호이해도가 높아지고 긴밀한 협조체제도 유지할 수 있을 것이

다.

Ⅳ . 기업의 문화투자에 대한 성과와 관객의 반응

두산그룹이 연강재단 및 그룹계열사를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문화사업에 참여

한 성과를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기간에 판단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이다. 하

지만 얼마 되지 않은 기간 중에도 기대치 이상의 효과를 얻었으며, 일반대중의

두산그룹에 대한 인식이 연강흘 개관 이전보다 훨씬 나아졌음을 확연히 느낄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가까이는 두산그룹의 직원 및 가족들의 문화수준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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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졌으며, 공연예술인들도 두산그룹이 공연장을 개관했다는 점에 기업을 다시

한번 보게 된다는 것이다.

문화공간 운영으로 인한 이러한 긍정적인 이미지는 점차 일반대중으로 확산될

것이고, 기업과 소비자 또 한편으로는 기업과 예술인들의 거리가 더욱 친근해지

는 계기가 될 것이다.

연강홀을 찾은 관객의 수는 개관 이후 총 8만 2천명으로 하루 평균 455명의

관객이 연강홀을 찾았으며, 연간 관객수를 추정해 보면 16만명 이상이 된다. 물

론 이러한 숫자의 인원은 연강홀에서 문화를 즐기러 온 관객이지만 간접적으로

는 두산이자는 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대상이 되기도 한다. 거부감 없이 깨끗한

환경,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만으로도 관객들은 공연장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게 되고, 기업이미지도 동반하여 상승하는 것이다.

Ⅴ . 앞으로의 연강흘 운영계획

개관 2차년도부터는 무대에 올려지는 공연물의 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향상

시켜 우수한 작품들이 많이 올려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재단

의 지원 폭과 지원 대상을 더욱 늘려 문화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 예정이다.

그 예를 들어보면 현재 실시하고 있는 연강명인전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그룹 내의 후원사를 마련해 신인 및 창작작품에 내한 지원을 넓힐 것

이다.

또한 관객에 대한 공연장의 서비스 측면에서도 관에서 운영하는 공연장과는

차별화를 시켜 일반대중이 생활 속에서 쉽게 문화를 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

들어 나갈 계획이다.

공연장의 경영자는 기업인이나 재단이 아니라 관객이 공연장 문을 들어설 때

부터 만나게 되는 매표인원, 안내인원 또 공연장의 스탭인원들이 실질적인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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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라는 직업의식을 갖고 문화와 서비스를 전해주는 공연장으로 운영할 계획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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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론 : 기업과 문화예술의 상호협력방안

< 참 여 자>

·사회 : 이중한 (서울신문 논설위원회)

·토론 :

·예술계 : 박범훈 (중앙국악관현악단 단장)

·기업체 : 양문길 (영풍문고 출판홍보부장)

·학 계 : 구중서 (수원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언론계 : 박정진 (세계일보 문화부장)

사 회 : 사회를 맡은 이중한입니다.

우리가 토론해야 할 주제의 진지함 이전에 저희가 인간적인 문제를 해결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 심포지엄이 아침 10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

에 여러분들이 상당히 피곤하실 것이지만 아직도 토론해야 할 내용이 너

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시간이내에 토론을 끝마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역사적 배경, 이론적 체계, 사례발표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남은 부분은 기업과 문화예술의 상호협력방안이라는 주제인데 사실 저희

가 얘기해야 될 것은 앞의 발표내용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 것이냐는 것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논의는 가능한한 간략하게 정리

를 하도록 서로 노력을 해서 이 시간이 끝날 때쯤 되면 구체적인 방법론

을 제가 사회자로서 마지막에 정리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심

포지엄의 프로그램은 상당히 체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협력을 하기 위

해서 예술계와 기업체와 학계와 언론계의 입장은 무엇이냐라는 구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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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는데, 각자의 입장보다는 가계가 이러이러한 일을 할 수 있다라던

가, 우리는 이러이러한 일을 할려고 그러는데 이러이러한 조건들이 문제

가 되어있다라던가 하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전체 심

포지엄을 마감하고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 개인

적으로는 사실 기업과 예술에 관한 이야기를, 여기서 사회를 보는 이전에

다른 곳에서 발제와 토론도 해 보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서는

이제 기업과 예술이 만나는 과제에 대해 말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상당

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를 현실화시키는 추진력은 아직도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시간

에는 현실적인 추진방법이 좀더 구체화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

는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시간을 줄이기로 전제되어 있

기 때문에 제 얘기의 시작은 이것으로 끝을 내고 미리 지정되어 있는 순

서로 네분 선생님의 말씀을 라른 속도로 계속해서 우선 듣기로 하겠습니

다. 순서는 발제논문에 쓰여있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처음 중앙국악관

현악단 단장이신 박범훈선생님의 말씀인 예술계의 입장부터 시작하겠습

니다.

박 범 훈 (예 술 계 의 입 장 )

방금 소개받은 중앙국악관현악단을 운영하고 있고, 중앙대에 근무하고 있

는 박범훈입니다. 우리 음악과 함께 살아가자는 목표로 악단을 하나 만들

어 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자님 말씀을 듣고 저 역시 그

렇습니다. 오늘 솔직한 심정은 여기에 기업에 관계되신 분, 우리문화에

관심이 많으신 분을 좀 만나서 어떻게 도움이라도 받았으면 하는 그러한

솔직한 심정으로 이자리에 나왔습니다. 이것은 아마 저 뿐만이 아니고 저

와 같이 나름대로 문화쪽에 전공을 갖고 있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의

다같은 마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하도 우리 국악속에 관심이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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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시절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마당놀이라도 만들어서 즐겁게라도 해보

자 해서 MBC마당놀이를, 작곡도 하면서, 단원들을 이끌고 지방을 순회

하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처 원고를 정리를 못해서 오늘 가지

고 왔습니나. 제가 말씀드릴 일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기업현실이 선진국

에 비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압니다. 앞으로 신세를 져야

할 상대방의 사정 정도는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기업

의 어려움 같은 곳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오

신분들의 사례발포, 그 업적을 듣고 아주 할말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좋

은 일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고맙다는 말씀 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왕 나왔으니까 저의 조그마한 소견이라

도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러나 기업 자체에 의한 투자외에도 기부금이라

던지 교육진흥비, 문화지원활동비 등 기업에 따라서 명분의 차이는 있습

니다마는 어느 정도 문화예술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참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들은 기업 자체의 발전을

위한 투자에만 전념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즉 기업의 속성상 당연한

일이겠습니다만, 이익을 위한 일에만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

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많은 분야에서 도와달라는 요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화예술 쪽에서 연락을 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만나기도 어

려운 것이 현실이고 또한 그것이 저의 경험입니다. 물론 기업 자체의 선

전이나 이미지효과를 위하여 많은 자금을 투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체

육단체 지원이라던지 선전물 제작 그리고 공연장을 건립하는 등 많은 전

시활동을 하고 있는 그룹도 있습니다. 문제는 투자한 만큼 그 이익을 당

장 얻을 수 없다고 보는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기업측의 시각입니다. 이

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시각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기업분만 아니라 정치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로 지적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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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사회 모든 분야에서 엄청난 개혁이 일고 있는

현실에서 문화예술만이 소외당하고 있음을 볼때 아직은 우리나라가 정치,

경제에 치중하고 문화면에는 인식이 이르지 못하고 있는것이 아닌가 하

는 생각도 듭니다. 기업과 문화예술의 바람직한 상호협력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기업쪽에서 문화예술발전이 기업발전 자체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이 일어나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문화발전을 생각지 않고

기업발전만을 바라는 기업은 미래를 보지 못하고 이익만을 얻긴 위해서

기름치지 않고 계속 돌려대는 기계와 다를 바 없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일을 위한 '쉼' 그리고 일을 위한 '충전'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이 아닌

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풍부한 문화예술의 발전이 생산을 위하

여 돌아가는 기계의 윤활유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신바람나는 기업의 원동

력이 될 수 있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현재 몇몇 기업이 학술, 예술 분야

및 기타 여러분야에 개인이나 단체에 장기적인 지원 및 단기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공연예술 분야에는 대부분 후원, 주최, 협찬

등의 명목으로 일시적인 단기지원을 해주고 있는 예가 대부분입니다. 따

라서 지원자와 받는자 간의 상호협력이 빈약해 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됩

니다. 지원자측에서는 한건 도와 주었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겠고 받

는자는 기업 이름을 내주고 받을 것을 받았다는 식으로 끝나고마는 경우

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나마도 실질적으로 저희처럼 기업과

손잡고 예술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관계자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

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람직한 상호협력을 위

개서는 단기적인 지원보다는 장기적인 지원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

을 해 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몇몇 기업에서 장기적인 지원을 하

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그런건 아니겠습니다마는 약속된 금액을 약속에

의해서 지불하고, 받는자 측에서는 약속에 의해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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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 문제 역시 기업쪽에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연구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원을 단순히 약속한 자금만

을 지원하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벗어 버리고, 기업인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어느 기업에서 소속되어

있는 야구단이 야구를 할때 그 기업의 전 직원이 동참해서 응원을 하는

것처럼 기업인 모두가 관심을 갖고 동참하는 자세에서 보다 효율적인 상

호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해마다 억대가 넘는 지원

금을 지급하면서 공연예술장에 동참하지 않고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지

원자나 받는자 모두가 불행한 관계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이를

위채서는 예술계가 투철한 사명감과 치열한 예술정신을 발휘해야 하는

전제가 필요할 것입니다. 앞으로 기업과 문화예술의 뜻있는 상호협력을

위해서 문화예술 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기업인들의 새로운 인식과 더불

어 진정한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문화예술인들의 노력하는

자세가 함께 어울어질 때 앞으로 우리 문화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악단을 운영하면서 겪은 여러가지 현실적인 어려움과 기업체

의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중의 토론에서 분

위기가 주어지면 그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저의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겠

습니다.

사 회 : 감사합니다. 너무 또 간명하게 해주시니까 시간절약이 너무 심한게 아

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문화발전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을

좀더 충실히 해서 신념적인 참여가 필요하겠다는 것과 그리고 단편적, 단

기적이기보다는 장기적 지원이 어떻겠느냐는 것, 그리고 이런 일을 접근

해 가는데 있어서 현재는 의사소통의 방법이 부족하다는 점을 얘기하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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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다음 두번째 기업체의 입장에서 영풍문고 출판흥보부장이신 양문

길 선생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양 문 길 (기 업 체 의 입 장 )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조사한 한 통계(1990년)에 의하면 우리나라 대기업

의 '사회참여 활동비용'의 집행액이 각 기업당 연간 평균 11억원으로 나

타났는데, 이는 매출액 대비로 보면 0.25%, 세액공제후의 순이익 대비 4.

9%의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좀 몇년 전의 통계이긴 하지만 같은 해에 미국의 경우는 각기업의

'사회참여 활동비용'이 세액공제후 순이익 대비 2.6% 수준이었다고 합니

다.

물론 우리나라 기업과 미국기업의 경제규모로 보아 이를 산술, 수평적으

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수치는 우리 기

업들의 짧은 역사와 전통, 국내외적 기업환경으로 볼때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업의 '사회참여 활동비용'이란 사회복지 분야를 비롯해서 교육

진흥, 문화발전사업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기업외적 투자(기부금 전

체)를 말하는 것이므로, 순수한 의미에서의 문화투자(예술지원)만은 아

니라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일천한 역사를 지니고 있는 우리의 기업이 그나마 문화를 의

식하고 문화와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구현하는 문화부문에 투자

를 의식하기 시작한 것은 대략 80년대 이후인 것으로 압니다. 그동안 기

업을 둘러싸고 있어 왔던 경제외적인 여러 환경들은 이 자리에서 세세히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하리라 생각됩니다만, 이윤만을

추구하는 집합체인 기업이 문화를 생각하고 문화와의 커뮤니케이션과 문

화투자에 이만큼 적극적으로 가담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어찌 보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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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히 보아 주어야 하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물론 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정부의 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기

업성장의 밑거름이 되었고, 국민들의 기업에 대한 성원 또한 기업발전에

커다란 힘이 되었음을 부인할 구 없겠습니다.

이제 기업이 이만큼 자랐으니 기업이윤의 사회환원 차원에서 문화투자에

대한 아낌없는 지출이 있어야 한다는 분위기 또한 성숙된 것이 사실입니

다.

기업을 향한 이와 같은 날카로운 관찰과 지적도 중요하지만, 기업은 지금

눈앞에 닥쳐오고 있는 급변하는 시대변화의 거센 파도 앞에서 기업 스스

로 변신을 이룩해야 하는 대단히 중요한 시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기업은 지난 시대의 구태의연한 경영전략으로는 살아남기 어렵

다는 판단 아래, 제각기 새로운 전략적 경영을 통한 새로운 경영이념, 독

창적 경영목로의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기업은 이제 더이상 경제논리에만 입각한 경제적 가치관의 울타리

안에 갇혀 있어서는 안되고, 사회 전반에 무르익고 있는 탈경제적 현상에

대한 예리한 분석을 통해 새로운 기업의 가치관 형성에 주력해야 할 때입

니다. 가령 '돈보다는 의미가 있는'이라 든가, 혹은 '보다 사회에 유익하

게 기여하는' , 혹은 '아름답고 멋진 감각과 정서에 맞는' 등등의 경제중심

의 목표보다, 문화적 ·미학적 목표가 우선하는 신시대의 개념을 파악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급변하는 시대상황과 치열한 경쟁속에서 살아남으면서 차

별화되고 개성적인 기업이미지를 지닌 훌륭한 기업으로 존속해 나가기

위해 경영전략으로서의 문화투자(예술지원)의 중요성과 가치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기업의 문화투자는 단순히 문화예술분야에 돈을 투자한다는 차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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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서서 기업이 문화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참여함으로써 문화의 열

매를 기업도 직접 맛본다는 개념으로까지 발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

하자면 기업과 문화예술이 문화의 마당에서 진지한 대화를 나누어야 한

다는 것입니다. 기업쪽에서 보면 이것은 기업에도 문화에 대한 '마인드

(Mind)'가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한데 현실적으로 기업의 문화투자 양상을 보면 아직도 그저

단순한 문화행사지원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즉 기업은 대 사

회적인 홍보전략을 통한 기업이미지 고양책의 일환으로서 음악·무용·연

극·영화 등의 공연행사를 지원하는 선에 머물러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최근에는 기업이 대형문화공간인 아트흘(전시공간)을 직접 개장, 운

영한다든가, 학술출판에 과감한 지원을 추진하는가 하면, 문예작품의 창

작지원 제도를 도입·운영하거나, 문예지 발행에 자금을 지원하는 예가 없

지 않지만 아직도 많은 기업들은 기업 이미지 고양책의 일환인 흥보차원

에서 일회적인 문화행사지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는 결국 홍보 파트 업무의 일부분인 PR의 수준과 범위에서 기업의 문화

투자가 집행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우리가 지향하는 새로운 개념의 문화투자(예술재원)가 아

닙니다. 우리의 현실이 아직도 기업의 문화투자가 낮은 차원에 머물러 있

는데는 여러가지 까닭과 원인이 있겠으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문화예술계

쪽과 정부당국 측에서 무엇인가 획기적인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기

를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기업이 문화예술계

와 정부 당국쪽에 기대하는 바며, 바라는 염원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의 기업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기업들로 하여금 재래식의 경영전략으

로는 안된다는 인식이 깊어져 있습니다. 게다가 바야흐로 국제화가 본격

적으로 추진될 전망이어서 기업은 이제 나라 안에서 분만 아니라 나라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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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업경쟁과도 치열하게 부딪쳐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기업의 이윤창출이 그만큼 어려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

하며, 이러한 사정의 확산은 기업측이 문화투자를 돌 볼 여유가 줄어든다

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기업상황의 이같은 어려움은 결국 문화예술계가 기업을 그저 단순히 돈

만 대는 '후원자'로 치부하는 방식의 문화지원으로는 더이상 활발한 문화

투자를 기대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이제는 문화예술계 쪽에서 기업이 선심 베풀듯이 던져주는 지

원시스템에 의존하지 않고, 문화예술이 기업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하

면서 실질적인 접목을 통해 '그 무엇'을 창조해 내는 적극적이고 획기적

인 바람을 불러 일으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문화예술 쪽에서 직접 기획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구체적인 이벤트를

가지고 기업측에 소구(Appeal)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일

회성에 지나지 않는 공연예술지원을 기대하고 문예창작, 후원금을 바라는

소극적인 문화예술계의 자세로서는 오늘의 현단계를 넘어서는 문화투자

를 바라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 기업이 돈 좀 벌었으니 문화예술을 위해 번 돈을 좀 쓸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발상으로는 획기적인 기업의 문화투자가 이루어지기 어

렵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문화예술계측이 참신한 문화기획을 입안하고 새로운 문화프로느

램을 짜서 기업측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새로운 '틀'이 갖추어져

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가능하다면 문화예술계는 문화기획의 전문집단과 손을 잡을

필요도 있겠습니다. 이제 문화예술계는 여타의 타분야와의 협동화 작업을

통해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다는 '열린 마음'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

- 299 -



겠습니다.

또한 기업으로서는 정부당국에 대해 확실하게 바라는 바가 있습니다. 기

업이 문화예술측에 과감히 투자할 수 있도록 가령, 세제상의 획기적인 조

치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기업자금의 문화투자에 대한 금융상의

적절한 배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봄직합니다.

기업경영은 흔히 오케스트라의 연주자에 비유하거나 예술의 차원에서 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기업경영에는 창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것일 터입니다. 기업이 예술의 차원을 생각하고

예술이 기업의 맥을 이해할 때 우리가 바라는 기업과 예술의 정다운 만남

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사 회 : 감사합니다. 경영전략으로서의 문화투자, 다시말해서 기업발전의 새로

운 기반으로서의 문화라는 관점은 기업과 문화의 얘기를 할때 제일 앞선

개념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바로 양문길 선생님께서 해 주셨습

니다. 기업을 하시는 모든 분이 양문길 선생님처럼 생각이 앞서와 있으면

이런 모임을 하지 않아도 쐴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관점이기 때문에 잠깐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프랑스에서

국가적으로 연구작업을 한 보고서가 하나 있는데 프랑스의 기업이 불황

을 일으키거나 부진한 상태가 되는 것과 문화와의 관계가 무엇이냐는 프

로젝트에 관한 것입니다. 이 연구를 프랑스 정부에서 시작한 것이 10년전

이었습니다. 결론은 '프랑스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소재들이 이제는 쇠락

하였기 때문에 현대적, 문화적 소재로 더 충실하게 만들지 않는 한 프랑

스 기업의 발전은 계속해서 활성화되지 않을것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연구결과는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

면 미국이나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 기업들의 문화예술적 행위, 즉 예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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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던 직접 진흥을 하던 간에 그 행위속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경기가 불황에 빠질수록 대표적 기업들은 문화행사를 조직하러 나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는 끝이 없습니다마는 요약하자면 경씨 불황시에도

기업이 자발적으로 문화행사를 통해서 소비자한테 기업의 이미지를 다시

기억시켜줌으로써 소비를 촉진해 간다는 것이 기본전략의 틀입니다. 그러

니까 제가 이런 심포지엄을 하면서 혼자서 답답해하는 것은 우리는 여전

히 아직도 예술은 가난하니까 또는 예술이 혼자 어떻게 할수 없으니까 어

떻게 자금이라도 얻을 수 없을까 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양문길 선생님께서 기업발전의

새로운 기반으로서 또는 새로운 도구로서의 문화투자는 대단히 중요한

관점이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세번째

학계의 입장에서 수원대학교 교수이신 구중서선생님 - 구중서선생님을

문화평론가라 하지 않고 교수라고 하니까 이상합니다마는 - 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구 중 서 (학 계 의 입 장 )

구중서입니다. 제가 학계의 입장에서 발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나름대로 바쁜중에 이런 사정을 잘 파악을 하지 못하며 학문적인 입장에

서 발표하지 못하는 벗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학계에 있다고

하지만 문단에도 속해 있기 때문에 문화에 대해서는 관심이 늘 있어서 오

늘같은 심포지엄에 나가서 많이 듣고 배우자는 생각으로 수락을 했습니

다. 그래서 오늘 10시부터 나와 가지고 착실하게 앉아서 지금 듣고 배우

고 있는 중입니다. 문예진흥에 대한 기업의 협력방안이라던가 또 문화정

책이라던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학계의 입장에서 정리한 바도 없고 그점

에 전문성을 띤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수 없게 된 것이 민망하고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사를 하여 제출을 하고 보니까 짧기도 하고 내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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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평범하고 이걸 읽고 앉아있기로는 너무 단조로워서 내용 순서도 같

은 것입니다마는 제가 자유롭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기획토론이라

해도 오늘 심포지엄의 대주제가 '기업과 문예진흥' , 또 기획토론으로서도

'기업과 문화예술의 상호협력방안' , 이렇게 되어 있으니만큼 성격을 의식

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거기 약간의 전제를 붙여서 생각하고 싶습니다.

지금 부리의 사회에서는 문민화, 개혁, 이런 것이 빈번히 강조되고 있습

니다. 정치, 경제분야에서는 혼란도 있고 부작용도 있습∼i다마는 그래도

문민화니 개혁이니 하는 일들이 강풍을 동반해 가지고 수행되고 있는 형

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문화분야에서는 과연 개혁의 움직임도 실

천도 별로 눈에 띄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대중생활문화 안에서도 그렇고

전문인들의 문화예술단체 안에서도 그렇고 달라진 분위기라던가 실천이

라던가 하는 것이 아직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령 서민 대중이 타는

버스안에서 아침시간인데도 라디오에서 이별이 어떻고 상처가 어떻고 하

는 가사의 노래를 큰 소리로 강제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문화예술이

라는 것은 통제하기 힘든 대상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정책적 조절이 있

어야지 아침부터 이렇게 기상을 꺽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퇴영적으로 만

들어서야 되겠느냐는 불만이 있습니다. 또 안방극장이라고 하는 텔레비젼

화면에서도 요즈음은 조금 달라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특히 오

미디프로, 오락프로 등을 보면 깡패모습, 도둑내외가 담위에 올라 앉아서

농담을 하거나, 또 끼있는 남자, 여자 - 여기서 끼라는 것이 재주를 가

지는 뜻도 되겠지만 - 들이 나오는 다분히 퇴폐적이고 퇴영적인 프로를

너무 많이 방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인이라는 것이 지식인의 일원인데

우리 문화예술단체들이 지난 30년동안 군부통치인이 지배하던 사회에서

어떠한 자세를 보여주었습니까? 점점 사태가 악화되는 단계에서마다 독

재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포하는 사례가 명백히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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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단체에서 일하는 분들이 직접 한 일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단체의

걸어온 길, 이미지 등을 고려하여 그래도 뭔가 자성의 자세라도 보이는

움직임 같은 것이라도 있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생각되는데 아직도 그

런 분위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있는 문화계에 과연 무슨

발전이 있고 생명력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정신생활분야 가치관이 이

처럼 지극히 저조해 있는데 정치, 경제가 개혁을 한들 어디에 생명의 뿌

리를 내릴 수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 19세기 후반 이

래로는 세계 지성계와 사학계에사 역사안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가치관에

입각해서 정리하고 평가하는 것이 역사기술인데, 19세기 후반 이래로 레

리너, 람프레히트, 슈펭글러, 토인비 등이 다 문화사를 중심으로 해서 역

사를 쓰고 19세기 후반에는 문화사 중심의 생성사학이 이런 경향을 주도

했고, 20세기에는 특히 당위사학이라고 해서 역사 당위성까지를 따지는

가치관의 평가를 했습니다. 즉 이미 19세기 후반이래 왕조사나 정치사는

역사 해석의 중심에서 물러났고 문화사가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순으로 중요성을 드러내는 듯한

언급이 항상 있는데, 이런 것은 언제부터인가 슬그머니 군관민이 민관군

으로 바뀌듯이 문화, 정치, 경제, 사회 순으로 관념을 가져 보는 것도 좋

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바로 엊그제 야당 대표가 국회에서

연설을 하는데 제가 듣기에 상당히 조리도 있고 열정적으로 잘하는 걸로

들었는데 표방하는 골격이 민주화, 과학화, 세계화, 이 세가지입니다. 그

걸 들으면서 저는 결론적으로 문화화는 빠졌구나는 생각을 또 하게 되었

습니다. 문화적으로 성숙한 토대가 없다고 한다면 국가공동체안에서 추진

되는 모든 일이 생명의 뿌리를 내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해방후 오랜

세월을 지내왔어도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이 못되고 문민화 운운하는

것도 다 문화가 토대를 이루어주지 못했기 때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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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대체로 사상누각

이 되기 십상이라는 의구심을 가져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총론적 성격

으로 이러한 전제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우리가 문

화, 문화하지만 너무 범위가 크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실제를 생

각한다면 무엇을 생각해야 좋을까 하면, 저는 이것을 지역문화권의 활성

화라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요즘은 지방문화하고 하면 시골문화

라고 해서 업신여긴다고 해서 지역문화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역사적

으로 볼때 중앙집중적인 정치체제를 추진하는 국가사회에서는 거의 당연

히 지역문화가 말살이 되었습니다. 구소련이 대표적인 예라고 하겠는데

공산주의 혁명전에는 이르쿠츠크, 톰스크, 카자흐 등의 지방도시들이 러

시아 민족문화의 주요한 거점이었습니다. 사지가 살아서 활동하듯이 그

지역, 그 국토가 문화로서 생동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아주

작은 마을인 비셔닌, 볼로체크 등에서도 러시아 안에서 독특하고 귀중한

책이 출판되는 고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혁명후에는 모든 것이 모스크바로

100%통일되고 머리만 있고 사지가 죽은 나라가 되어가지고 오늘날 스스

로 와해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은 원래 춤과

노래를 사랑하는 민족이고 또 문화의 민족이라고 늘 자긍을 합니다. 그러

나 우리 국민이 일상에 살아가는 속에 춤과 노래가 있습니까? 어둑어둑

한 댄스홀에 가서 브루스나 추던가, 노래라고 해도 가요방, 노래방에 가

서 유행가나 열심히 연습하는 정도이지 우리의 건전한 생활문화로서 춤

과 노래가 전혀 소통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문화차원에

서 노력의 예라고 볼 수 있는 민속예술경연대회라는 것이 해마다 의례적

인 행사로서 조작적인 구성을 하고 연습을 해서 상금을 타먹고 끝나고 마

는 것이 현실입니다. 신라, 가야, 백제의 문화권 등 나열적으로 발굴하는

사업을 전개하는데 이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일반 국민의 생활에서 볼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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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너무 거리가 있고 회고적인 성향이며 순위의식이 결여된 산발적인

작업입니다.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연구 사업도 좋지만 지역주민의 생활문

화안에 살아서 숨쉬고 보람이 되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람있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일상의 지역문화와 지역주민의 삶이

현장에서 만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딛고 걸어다니는

땅에 문화적인 내력과 가치를 몸으로 느끼고 신념과 긍지를 갖게 해 주어

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사용한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주말에 제가 변산반도를 1박 2일호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부끄럽게

도 저는 몰랐는데 그 곳곳이 전부 역사의 유적이고 사적이고 보배스러운

덩어리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동학 100주년 사업을 남북에서 성대히

한다고 하는데 전봉준 생가에서부터 황토현, 백산, 만석보 모든것이 전

부 그 지역에 있고, 또 아름다운 해변, 내소사, 개암사 등 빼어난 아름다

움의 사찰등 여러가지로 보배로운 땅인걸 보았습니다. 제가 경기도 출신

으로 서울을 포함한 경기도 일원의 문화유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

는데, 늘 신라, 백제, 가야만 연구할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발

해, 고려에 이어서 전통사관을 주장하기도 하는데, 그것을 의식해서라기

보다는 원래 경기지역은 고구려, 백제, 신라가 옛날에도 만난 곳이고 구

석기시대, 신석기, 청동기시대 등 모든 선사시대 유적들이 모두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역사유산도 여기에 많고 언어가 이곳이 중심이며

앞으로 통일을 전망한다면 우리 민족문화의 중심은 기전문화권이라는 생

각이 듭니다. 그런데 기전문화 연구의 형세라는 것이 대단히 빈약하고 산

만합니다. 이런 것도 가치의 중심의식 또는 순위의식인데 우리가 이것을

소흘하면서 막연히 나태하게 문화운동을 하고 연구작업을 하고 있는 것

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을 다 포괄해서 참으로

보람있고 신명나는 일을 하려면 이 지역에서 역시 문화예술단체 또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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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연구소들이 할일이 분명하게 있게 되고 공헌할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런

데 이러한 문화 활성화 사업에 역시 예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최소한 안

정적으로 규칙적으로 예산이 있어야 바람직한데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문화단체들도 없고 대학에서도 연구소의 예산이 참으로 부족합니다. 학술

진흥재단에서 돕기는 하지만 지원신청해야 떨어지는 것이 70-80% 됩니

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학의 연구실적이라는 것이 신문에서 명백하게

재검토하면서 봤는데 우리나라 일류대학의 연구실적이라는 것도 일본 동

경대학의 연구실적에 비해서 5%정도에 이른다는 충격적인 통계보고가

있습니다. 연세대학에서 직접 조사한 것입니다. 이런 딱한 사정이니 예산

의 빈약 상황을 중앙정부의 재정으로 지원하고 감당하려면 너무도 한계

가 커서 불가능할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미 '산학협동'이라는 개념은 상당히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별로라도 - 아까 제가 지역문화의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

니다마는 - 지역에 위치하는 기업들이 지역에 위치하는 문화단체와 대

학연구소와 서로 연계하면서 도와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

니다. 아까 금호그룹이 전라도지역의 문화사업에 한정해서 열심히 돕고

있고, 또 상당한 효과도 얻고 있다는 사례발표를 보고 역시 감명을 받았

습니다마는 그러한 일이 바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산학

협동'이라는 것도 이공계열에 한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되

고 아까 주제발표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메세나의 기본정신이 존경과 개방

의 운동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또 문화면에 투자한다 하더라도 직간접

으로 기업에 반드시 이익이 찬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 할 수 있는 것입

니다. 그래서 이러한 협력의 소통이라는 것은 문화분야에서만이 아니고

기업안에서도 인간적이고, 인격적이고, 교양과 자긍심이 발생하여 생산과

창조에 활기를 주는 성과를 낳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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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생각합니다. 역시 주제발표에서 말씀이 있었지만, 기업은 수단의 과정

이지 목적 자체라고는 보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고, 기업의 목적은 인간

과 인간의 삶의 지혜를 주고 그 삶을 궁극적으로 완성시키는 것이고 이러

한 완성의 일을 위해서는 문화예술이 가장 적절히 기여하는 기능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문화분야의 일을 위채서 기업이 투자

를 하는 방법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사회의 모든 일은 사람들이 하

는 것이고, 나름대로 여러가지 신축성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

업과 문화예술 사이의 협력에는 좋은 전망의 길이 열려져 있다고 생각합

니다. 이런 협력관계를 북돋우는 일은 정부 행정계통의 한 사명이라고 생

각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기부금품의 모집을 규제하는 조치도 있

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서는 기부금을 내는 제

도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문예진흥원에서 세련된 솜씨로

발행하고 있는 문화예술이라는 잡지 3월호에서 보니까 기부금을 낼 수

있는 제도가 보장이 되어 있고(8조 2쌍), 기부금 전액에 해당하는 세금

이 감면하는 제도가 49조 2항 3호에 무슨 법령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러

한 것이 시행되고 있어서 기부금의 추세가 상향되고 있다고도 나와 있었

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드물고 또 민

간기업, 사기업 등 중소기업인들의 경우는 알아도 부질없고 번거로운 일

미라고 생각이 되어서 퍼하기가 일쑤이니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

다. 문예진흥원을 통해서 64개의 기업이 28억원의 기부를 한 것으로 나

와 있는데 이 정도 가지고서도 지역사회의 문화활성화나 연구조사사업

등에 대한 지원을 하기에는 아득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

행정계통 안에 문화관계 부서도 있는데 이러한 부서들이 정책적 사명으

로 생각하고 나서서, 가령 지역사회 상공회의소 등에 설득을 하고 상공회

의소는 기업인들을 포괄해가지고 문화예술 진흥사업에 투자하도록 매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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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을 맡도록 노력을 해 주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업들이 능동적으로 떳떳이 문화분야에 재원을 기부할 수 있는 풍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21세기라는 시대는 문화부국이 정치와

경제를 선도하는 국가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은 국제무역분

야에서 불량품을 일본에 비해서 3배를 더 내고 있다고 하는데 제 느낌으

로는 그 훨씬 이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고, 한국은 이른바 선발

개도국 15개국 중에서 11위로 뒤져서 땅에 떨어진 용이라는 소리도 듣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생산품이 천덕꾸러기 취급을 당하는 예도 있다고합니

다. 이러한 문제들을 하는 방안은 해결하는 방안은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들의 마음과 자존심, 즉 정신질서와 가치관으로서의 문화예술을 통하지

않고서는 힘들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우리 국가사회 전반에서 보더라도

육, 해, 공에서 일어나는 대형 인명사고들, 개혁이 실종이 되는 것이 아니

냐는 여론 등등이 필경 문화의 활성화와 육성을 통하지 않고서는 해결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문화예술 진흥분야에 이제

까지도 노력을 해봤지만 좀더 기업이 많은 지원을 더 해 주게 되고 또 문

화예술도 기업에 기여를 하게 되는 사회여건이 발리 조성되어 나가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사 회 :감사합니다. 특히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 중에 중요한 부분을 정리해 본

다면 국가경영의 기본 컨셉 (concept) 을 문화화에 둔다고 하신 얘기가 있

습니다. 얘기하시면서 너무 큰 틀의 얘기가 아닌가 하는 부연 설명을 스

스로 하셨는데 오늘날 국가경영의 기본 컨셉으로서의 문화화라는 것은

사실은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컨셉이라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

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잠깐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긴 예를 들

수는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보고 있는 현상 가운데서 하나만 예를 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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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드리자면 지금 세계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기업의 합병현상이 있습

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것이 미국의 벨아틀란틱하고 텔레커뮤니케이션

스의 합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비롯해서 지금 각 기업체들의 합병이

딱 한가지 분야에서만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저희가 유의할 필요가 있습

니다. 정보화 사회가 만들어 내는 하드웨어를 채워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

의 기업에서만 합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벨아틀란틱이 가지고

있는 통신기술에 텔레커뮤니케이션스가 가지고 있는 일천만 가구의 채널

이 합병을 함으로써 말하자면 소프트웨어의 생산을 공급하겠다는 뜻의

합병입니다. 아시다시피 타임과 워너브러더스사가 왜 합병을 했습니까?

인쇄매체와 영상매체의 합병을 통해서 새 생산품을 만들어 내겠다는 계

획인데, 오히려 지금 산업분야에서 합병을 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산

업사회에 내려왔던 모든 중요 산업들은 지금 오히려 어디로 분해되고 독

립되고 갈라져 사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합병과 새로운 대기업 방향

이 가고 있는 곳은 소프트웨어인데 이런 분야는 전부 문화적 소재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국가경영의 기본 컨셉이라는 것이 문화화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가장 기업적이고, 산업적이고, 상업적인 필요에 의

한 문화화입니다. 사실은 문화예술을 존중해서 문화화하겠다는 태도가 아

니라는 것입니다. 구체적 현실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새로

운 사업의 소재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심하게 얘기

를 하자면 장사할게 그것밖에 남은게 없으니까 하는게 아니냐는 정도까

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문화화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는 이 얘기를 하면서 조심스럽습니다. 문화적으로 너무 큰 컨셉

이 아니냐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태도부터 바꾸지 않으면 저

희 경제가 앞으로 발전이 어려울 것이라는 극단적인 얘기의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을 해 주신 것이 지역단위의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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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문화의 협력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항목을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기금이나 기부금품등이 제도적으로 문화에서는 왜

소외되고 있느냐 하는 지적은 사실은 저도 늘 하고 있던 지적입니다. 현

실적으로 스포츠복권을 해서 자금을 조성하는 것은 사회정서가 인정을

해주는데 문화복권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마고 하면 아직도 사회정서가

인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 문예진흥법 개정안에 이 조항을

삽입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를 얘기하

는 사회적, 국가적 정서에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말을 많이 한 것 같아서 이만하고 네번재 언

론계의 입장에서 세계일보 박정진 문화부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박 정 진 (언 론 계 의 입 장 )

철학(종교)과 과학(기술)이 대중과 만나는 것은 예술의 옷을 입을 때라

는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술은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인 형태

(형상)로 만들어 줄 뿐 아니라 생활 속에서 감각적인 만남으로 더욱 친

근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 나라의 문화가 성숙한다는 것

은 바로 「문화의 예술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화의 예술화」

의 최종 목표는 바로 인간의 삶(생활)자체를 예술로 보는 훈련과 습관일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최근 들어 기업과 문화의 만남과 소통을 확대하고 나아나서

기업문화풍토의 개선을 촉구하고 나서는 것은 그만큼 문화에 대한 이해

의 확산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은 다른 한편 아직도 우리의 근대문화가 아직도 성숙

되지 못하였음을 나타내는 바로미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문화는 아직도 크게 볼 때 「일과 놀이」의 균형을 잡지 못하고 일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일을 위한 에너지의 재충전으로서의 놀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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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와 배려가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한국인은 아직도 「일」에 쪼달리며

여유를 갖지 못하는 관계로 문화의 창조적인 부문에 대한 노력보다 소위

선진문화의 수입이나 복사(copy)에 더 치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기업)의 지배적진 분위기는 지금까지는 (60년대∼80년대)

경제성장에 기여를 했지만 국제시장에서의 고부가가치 상품(문화·예술·

고급기술이 가미된 상품)의 개발을 요구받고 있는 오늘날 새로운 접근방

법과 태도가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기업의 이해가 확대된 이제 「기업의 문화·예술계에 대

한 지원」으로서가 아니라 「기업의 생존을 위한 전략」으로써 의미를 갖고

이 분야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기업의 이익으로 환원(순환)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기업이 문화·예술의 진흥에 후원자(patron)가 되는 것은 당

연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기업(경제)은 최근 들어 자주 침체국면을

맞고 있고 기업에 대한 예술의 환원적 매커니즘에서 오는 시차를 기다릴

(극복할) 여유가 언다는 심각함이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이 기업의 이익으로 돌아오는 시간을 기다릴 수

없으며 개별기업간의 경쟁(잘못된 산업구조에서 파생하는)으로 인해 이

분야에 눈 돌릴 여유를 갖지 못하는 것이 사실로서, 이것이 바로 한국문

화의 취약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악조건속에서도 우리는 문화·예술의 진흥과 창조적(주체

적) 정신을 높여야 한다는 점에서 「한국적 기업과 문화예술의 상호협력

모델」을 개발해야 하는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6·25의 폐허에서 「성공적 경제 개발의 모델국」이 되고 올림픽쓸 개최하

고, 「체육공화국」(부정적 이미지가 있긴 하지만)이 된 우리의 문화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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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에서 다시 많은 실천적 방안을 얻는 것이 효과적인 것이라고 여겨집

니다.

예컨대 경제개발의 성공은 많은 부작용이 있긴 했지만 「재벌육성」에서

비롯되었고 스포츠강국으로의 부상은 「태능선수촌」에 있었던 것이다. 이

말은 문화능력(에너지)이 부족한 나라는 하는 수 없이 적은 에너지를 집

중시키는 방식에서 대외경쟁력을 갖출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정부나 기업의 인위적(의도적) 노력없이 문화·예술이 진흥되지 않는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우선은 문화·예술의 수요층의 극대를 기대하기 전에 양

질의 전문생산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생산층의 확대에 주력해야 합니다. 이

것은 수요보다는 공급 이론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참여하고

혜택받는 것은 아직도 왜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예를 든 경제와 스포츠의 한국적 모델은 수출드라이브 정책이나

대중적 국위선양으로 구조면에서 볼 때 불건전함(약점)이 있었지만 그래

도 한국의 국제사회적 위치를 올린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런 점에서 문화의 대중적 육성보다는 전문가양성과 작품활동지원이 전략

적 과제가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부주도의 경제개발과 체육진흥이 문화·예술에도 이어져야

할 시점입니다. 우리는 문화의 하부구조(경제·체육)에서 상부구조(정치·

예술)로 한국문화 재건설의 중점이 바뀌어져야 하는 과정에 와 있는 셈

입니다.

예컨대 ' 88올림픽에서 한국이 종합 4위를 할 수 있었던 까닭은 기업의 적

극적 지원과 주요경기 종목의 전략적 선택에 있었다고 합니다.

태능선수촌은 전문가집단이며, 권투·유도·레슬링등의 격투기와 양궁의

성공은 우리의 체질과 전통을 존중한 상대적 우위의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의 기업과 체육의 협동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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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체육과 예술은 기업가들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다릅니다.

체육은 우선 직접적이고 대중적이고 계량적이고 따라서 광고·선전효과가

큽니다.

이에 비해 예술은 간접적이고 귀족적이고(이해를 위해서 훈련이 필요하

다는 점에서) 비계량적이며 따라서 광고·선전효과가 적습니다.

이런 점에서 기업은 최소한 기업의 이미지제고나 광고·선전에서 예술보

다는 체육을 선호하고 있음이 확실합니다. 예술에 대한 기업의 이해와 지

원이 확산되고 있다지만 아직도 체육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랍니다. 국민

의 문화수준이 올라가면 자연히 예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겠지만 우린

아직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한체육회의 임원과 대한올림픽위원, 가맹경기단체임원을 보면

기업과 체육의 상호협력의 긴밀도를 알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유명기

업인들의 이름을 여기서 거의 다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예로 가맹경기단체회장을 살펴봅시다, 대한육상경기연맹회장=박정기

(한덕생명회장), 대한테니스협회장=조중건 (대한항공사장), 대한정구협회

장=조정순(서울시의회부의장), 대한탁구협회장=최원석 (동아그룹회장),

대한핸드볼협회장=안청수(무등건설사장), 대한역도연맹회장=이종섭 (한

국조폐공사 역도감독), 대한아마튜어복싱연맹회장=김승연(한국화약그룹

회장), 대한빙상경기연맹회장=이수영(동양화학공업사장), 대한유도회장

=박용성 (두산그룹부회장), 대한체조협회장=정명식 (포항종합제철사장),

대한사이클경기연맹회장=김상하(삼양사회장), 대한배구협회장=안병화

(한묵전력공사사장), 대한씨름협회장=김동수(거성산업회장), 대한럭비풋

볼협회장=신흥식 (충남가스대표이사), 대한아마튜어레슬링협회장=이건

희 (삼성그룹회장), 대한수영연맹회장=이명박(前현대건설회장),.대한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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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장=김종락(아시아야구연맹회장), 대한스키협회장=이승원 (쌍용정유

사장), 대한승마협회장=김광수(대한교과서회장), 대한아이스하키협회장

=조무성(광운대총장), 대한하키협회장=정태수(한보그룹회장), 대한검

도회장=최상옥(남화토건사장), 대한궁도협회장=신동욱(마콰이캄파니회

장), 대한사격연맹회장=장진호(진로그룹회장), 대한펜싱협회장=조내벽

(라이프그룹회장), 대한태권도협회장=최세창(前국방부팡관), 대한배트민

턴협회장=정정훈(민자당 국회의원), 대한조정협회장=흥영표(제일빌딩

대표), 대한로울러스케이팅연맹회장=조광작(무등일보사부회장), 대한요

트협회장=이석희 (대우그룹부회장), 대한볼링협회장=박용태 (아시아나항

공부사장), 대한양궁협회장=정몽구(현대정공회장), 대한카누협회장=신

태호(주식회사 파란들회장), 대한골프협회장=이동찬(코오롱그룹회장),

근대5종 바이아드론경기연맹회장=김한종(대한주택공사사장), 대한수상

스키협회장=정세영 (현대그룹회장), 현대산악연맹회장=임철순(영 아카

데미소장), 대한보디빌딩협회장=김남학(한화제약대표), 대한세팍타크로

협회장=정호경(대상기업대포이사), 대한수중협회장=김상겸(고려대 사

범대교수), 대한우슈협회=정영배(주식회사 청하대포), 대한소프트볼협회

=최만립 (대한마이크로전자회장).

45개 가맹경기단체장의 거의 전부가 기업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 경

기단체장들을 거액의 출연금을 내는 등 상당한 지출이 있지만 앞다투어

경쟁적으로 협회장을 맡으려 합니다.

그 이유는 스포츠의 기업선전효과와 함께 개인의 이미지제고의 기회가

많고 각종 경기의 성과에 따라 대통령과 면담할 기회가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엔 다분히 역대 대통령의 체육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도 크

게 작용했으리라 짐작됩니다. 이제 「체육공화국」에서 「문화공화국」으로

발전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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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각종 문화예술단체에 기업인이 고문이나 특별·준회원으로 참가하

고 후원자로서 출연금을 내놓고 문화예술인의 국제적 성가에 대해 대통

령이 자주 격려한다면 분명히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

자 기업의 문화재단이 문화예술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기업

과 예술의 협력」양상도 달라질 것이라 기대 됩니다.

지난 92년에 20개 경기단체회장은 2억∼15억 5천만원 까지 출연금을 냈

습니다. 놀랍게도 올림픽 성적과 지원액이 정비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

습니다([1표 1] 참조).

체육의 성적은 바로 기업의 지원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83개 기업의 (복지)문화재단의 활동을 보면 주로 장학금지원과 학

술·언론연구지원, 복지사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문화)예술지원은 극

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표 2] 참조).

현대그룹의「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대우그룹의 「대우(문화복지)재

단」, 쌍용그룹의 「성곡언론문화재단」 「성곡학술문화재단」, 삼성그룹의

「삼성(미술문화)재단」 동아그룹의 「백제문화개발연구원」, 코오롱그룹의

「오운문화재단」의 업적이 두드러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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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경기단체회장 출연금

순위 종 목 회 장 출 연 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축 구

레 슬 링

배 구

양 궁

사 격

하 키

복 싱

탁 구

근대5종

스 키

테 니 스

유 도

체 조

핸 드 볼

농 구

육 상

요 트

수 영

커 누

배드민턴

金 宇 中

李 建 熙

安 秉 華

鄭 夢 九

張 震 浩

鄭 甫 根

金 昇 淵

崔 元 碩

金 漢 鍾

李 承 源

趙 重 建

朴 容 晟

丁 明 植

安 靑 秀

金 相 廈

朴 正 基

朴 奭 熙

金 正 國

申 太 浩

鄭 貞 薰

대우그룹회장

삼성그룹회장

한전사장

현대정공회장

진로그룹회장

한보그룹부회장

한국화약그룹회장

동아그룹회장

주택공사사장

쌍용정유사장

대한항공부회장

두산그룹부회장

포철부회장

무등건설사장

삼양사부회장

한덕생명회장

대우그룹부회장

현대건설사장

파란들회장

前국회의원

15억5천만원

11억5천4백만원

9억2천3백만원

8억5천만원

7억원

7억원

6억9천8백만원

6억원

5억9천1백만원

5억4천만원

4억9천5백만원

4억7천만원

4억5천만원

4억5천만원

4억원

4억원

4억원

3억2천만원

2억6천만원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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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主要기업 福祉財團현황

(금액단위 : 억원)

재 단 명 설 립 일 모 기 업
기금

규모
사 업 내 용

五雲문화재단
81. 10.

19
코 오 롱 158

장학금지급, 벽지학교 비품지원,

청소년사업

翰 曉 재 단 87. 4. 29 한일합성 4.2
소년소녀가장돕기, 학술연구비지

원

高麗학술문화

재 단
81. 9. 24 고려합섬 ? 학술심포지엄, 韓國史전공자지원

金湖문화재단
77. 11.

29
금호그룹 72

장학사업, 향토문화진흥, 예술진

흥

瑞 南 재 단 89. 10 동양그룹 72
장학, 학술연구, 보육, 문화예술

지원

三成복지재단
89. 12.

20
삼성그룹 102

탁아원건립, 소년소녀가장돕기,

호암상운영

三成미술문화

재 단
65. 4. 2 삼성그룹 226

효행상, 도의문화상등 운영, 출

판, 도서기증, 호암미술관운영

三成생명공익

재 단
65. 5. 31 삼성생명 147

탁아사업, 결식노인지원, 의료원,

노인촌건립

蛾山사회복지

사 업 재 단
77. 7. 1 현대건설

설립시

당 50

의료복지, 사회복지, 장학사업,

연구개발지원

제철장학회 71. 1 포 철 185
직원장학, 産學장학, 해외유학지

원

제 철 학 원 76. 11 포 철 2,884
유치원, 포항공대등 14개각급학

교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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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단 명 설 립 일 모 기 업
기금

규모
사 업 내 용

東谷사회복지

재 단
89. 12. 19 東部그룹 12 사회복지시설, 저소득층지원

東部문화재단 88. 12. 17 東部그룹 52
장학사업, 학술연구지원, 교육기

관지원

연암문화재단
69. 12

럭키金星

그 룹
24
장학사업, 학술연구지원, 교육기

관지원

럭키금성복지

재 단
91. 2

럭키金星

그 룹
10
복지시설건립, 소년소녀가장지

원, 장애인복지

省 谷 학 술

문 화 재 단
69. 3. 27 雙 龍 33

학술연구, 출판지원, 성곡문화상

운용

省谷언론문화

재 단
65. 9. 13 雙 龍 3.3 언론인해외연수지원, 장학사업

汕 耘 학 술

문 화 재 단
81. 3 高會그룹 2.6

신문사학발행, 한국민족운동사심

포지엄

韓國타이어

복 지 재 단
90. 12 한국타이어 30

빈민촌지원, 장애자지원, 「사랑

의전화」노인병원지원

산학협동재단 74. 3. 30 貿 協 154 연구비지원, 장학사업

大 宇 재 단 78, 3. 8 大宇그룹 1,067
난도·오지의료사업, 학술·사회

복지사업

百 濟 문 화

개발연구원
81. 12. 1 東亞그룹

年

1.5
百濟史연구, 유적발굴, 도서발간

三美문화재단 76. 三美그룹 120
노인복지시설지원, 전국영육아시

설에 장학금지급, 노인문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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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단 명 설 립 일 모 기 업
기금

규모
사 업 내 용

대 산 농 촌

문 화 재 단
91. 대한敎保

태 평 양

복 지 재 단
82. 4

태평양화

학
2.8
여고생장학사업, 저소득국민생

활보조금지원

태평양장학

복 지 재 단
73. 4

태평양화

학
5.5
대학생 및 유학생장학금, 교육

및 연구기관지원

眞露문화재단 88. 眞露그룹 11.2 학술연구비지원

韓國高等敎育

財 團
74. 11 鮮京그룹 42 고급인력양성, 國學지원

東遠육영재단 79. 7 東遠산업 22.6 교육기자재, 연구비지원

味元문화재단 71. 4 味元그룹 96
중·고생지원, 청소년수련장

건립 지원

蓮 岡 재 단 78. 10 斗山그룹 267
한국현대사연구, 동구권에 도

서 발송, 장학금지원

以 建 식 품

문 화 재 단
70. 7 삼양식품 26 각급학교장학금, 도서출판사업

대 신 송 촌

문 화 재 단
70. 7 대신증권 1.5 대학생장학금지급

경 기 은 행

장 학 회
88. 7 경기은행 11.5 장학금지급

경 남 은 행

장 학 회
86. 2 경남은행 5 경남도내 중·고생장학금지급

경방육영회 39. 8 경 방 20.3 국민학교교과연구, 장학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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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단 명 설 립 일 모 기 업
기금

규모
사 업 내 용

고려문화재단 86. 12 고려제강 79.5
직업훈련관리공단장학금, 재활

원지원

고촌장학회 73. 3 종 근 당 31.5 장학금지원

광 주 은 행

장 학 회
81. 10 광주은행 7 장학금, 광주, 민학회지원

금호문화재단 77. 11 금 호 71.6 장학금, 광주, 민학회지원

눌원문화재단 77. 9 동방유량 22.4 장학금 및 문학동인지지원

덕천장학회 86. 4 국제증권 14.6 장학금지원

목암생명공학

연 구 소
84. 5 녹 십 자 122 생명공학기초연구지원

문헌장학회 52. 3 일신산업 1.7 고등학교장학금

벽 산 장 학

문 화 재 단
85. 3 벽 산 5.7 장학금지원

삼남장학회 83. 12 롯데제과 280 장학금 및 도서지원

삼익문화재단 88. 3 삼익악기 12.9 장학금지원, 교육기자재지원

삼천리재단 83. 11 한일시멘트 36.9 장학금, 수녀원지원

성옥문화재단 78. 7 조선내화 11.5 장학금 및 효행상사업

송암문화재단 89. 6 동양화학 19.8
사적지탐방, 유물지원, 이북실향

민노인생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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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단 명 설 립 일 모 기 업
기금

규모
사 업 내 용

송은문화재단 89.4 삼척탄좌 7.8 문화기금지원

수당장학회 68.10 삼 양 사 85.4 장학금 지원 및 학술연구지원

수석장학회 87.5 동아제약 6 장학금 지원

수암장학문화

재 단
89.1 대립산업 14.2 장학금 지원

신 라 문 화

장 학 재 단
78.3 신라교역 64.4 생활곤란학생 장학금

안 세 재 단 84.4 미주산업 2
인구 및 경제 국제학술세미나

지원

양 백 재 단 88.10 대 농 9 장학금 지급

양 영 회 39.6 삼 양 사 66 장학금 지원

영창문화재단 83.12 영창악기 12 음대장학금 지원

영풍문화재단 80.5 영 풍 8.5 장학금 지원

오성장학재단 87.12
풍농비료

공 업
6 장학금 지원

옥포장학회 85.10 대한해운 13.8 장학금 지원

우석문화재단 76.8
동양석판

공 업
8.1 대학생, 고등학생장학금

유연장학회 84.4 우성건설 1 전북대학생 장학금지원

유 한 재 단 70.9 유한양행 14 소년소녀가장돕기, 노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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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단 명 설 립 일 모 기 업
기금

규모
사 업 내 용

율촌장학회 55.6 농 심 38.1
농수산계 학생·중교사연구보

조학생지원

인송문화재단 70.12 대한전선 9 장학금지원

일신문화재단 76.9 일신방직 21.7 대학생장학금지급

일주학술재단 90.7 태광산업 21 대학생장학금지원

정헌산업장학

재 단
79.6 동일방직 8.9 장학금지원, 학술지원사업

천만장학회 87.5 삼 천 리 10 장학금 및 숙대약학연구소지원

춘 강 문 화

장 학 재 단
83.12 신라섬유 9.8 장학금지원

취암장학재단 86.11 사조산업 10.3 83개교장학금지급

학 산 기 술

장 학 재 단
77.3 기아자동차 37.7 대학생 및 교수연구비지급

한 국 고 등

교 육 재 단
74.11 선경그룹 56.5 장학금 및 연구비지원

한국문화예술

후 원 재 단
89.5 대 농 2.9 한국농아극단등 예술단체지원

한 국 실 명

예 방 재 단
88.10 대 농 2.4 백내장환자 무료개안수술

한 국 유 리

육 영 회
84.6

한국유리

공 업
17.6 장학금지급

흥원문화재단 87.9 (주) 신영 23.4 장학사업

회림육영재단 79.4 동양화학 22.6 중·고·대학생장학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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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예술(문화)에 대한 지원의 상대적 저조함(체육과 비교해서)에 대해 문화

예술인들은 기업인의 이해부족이나 무지함을 탓하기 전에 이제 적그적으로 설득하

고 사교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문화·예술인들이 지적·교양적 사치·허영에 의해 대인관계에서 거만하거나 귀족

적 태도를 보이는 측면이 없었는지 반성해 볼 일입니다.

또 미국의 BCA(기업예술위원회)가 권장하는 기업의 예술지원 100가지 방법등

의 활동 - 자금지원(37가지), 인적자원제공(26가지) 서비스와 제품제공(25가지).

유대관계강화(12가지) - 도 적극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신바람나는 사회」, 「공동체 정신의 앙양」을 주장하지만 이것은 지

구상의 각국이 추구하는 보편적 정신이고 삶의 전략입니다. 문제는 그것의 실천적

방안으로 한국형을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예술(문화)과 체육에 대한 문화체육부 산하단체와 민간단체의

규모와 운영실태를 개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마치고자 합니다.

문체부 산하 문화예술단체는 독립기념관,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영화진흥공사, 예

술의 전당,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서울예술단,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공연윤리위원

회, 한국간행물윤리위워회가 있고 이중 문예진흥원이 문화예술진흥의 담당단체입니

다. 민간단체로는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예총)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민예

총)이 있습니다.

산하체육단체는 대한체육회,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 한국마사회, 국민생활

체육협의회, 한국체육과학연구원, 세계한민족체전위원회, 서울평화상 등이 있습니

다. 또한 민간 경기단체는 수없이 많습니다([표 3] 참조).

문체부의 예산과 문화예술·체육(청소년)부문의 예산비율, 진흥기금, 진흥법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옵니다.([표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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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산하단체 현황

단 체 명
대표

자

정

원
설립일

설립근거

(법인성격)
설립목적

비고

(연혁)
[문화예술]

독립기념관

한국문화예

술진흥원

영화진흥

공 사

예술의전당

한국문화재

보호재단

서울예술단

저작권심의

조정위원회

공연윤리

위 원

崔昌圭

李誠載

尹鐸

金尙植

金致坤

趙敬姬

李容權

金東虎

120

173

137

168

97

111

31

38

86. 5. 9

73. 3. 3o

'73. 3. 15

'87. 1. 7

'80. 4. 1

'90. 12. 26

'87. 7. 1

'76. 5. 12

독립기념관법

(재단법인)

문화예술진흥

법제6조

(재단법인)

영화법 제15

조(재단법인)

민법제32조

(재단법인)

민법제32조

(재단법인)

민법제32조

(재단법인)

저작권법

제18조

공연법

제25조의3

○민족정신 함양

과국가관정립

○문화예술진흥

사업활동지원

○국산영화 진흥

과영화산업발전

○복합문예공간

운영으로 문예활

동창달

○문화유산의 계

승·보존·선양

○공연예술 발전

과문화예술창달

○저작권 분쟁조

정및심의

○공연의 공공성

과 품위 유지를

위한심의·호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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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명
대표

자
정원 설립일

설립근거

(법인성격)
설립목적

비고

(연혁)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李元洪 29 89. 9. 29 민법제32조

(사단법인)

○ 간행물 윤리향

상을 위한 심의·

홍보

[체 육]

대한체육회 金雲龍 323 54. 3. 16 국민체육진흥

법제23조

(사단법인)

○ 우수선수 양성,

경기단체지도

20.

7. 13

조 선

체 육

회

서울올림픽

기념국민체

육진흥공단

兪度在 908 89. 4. 20 국민체육진흥

법제24조

(사단법인)

○ 국민체육진흥사

업지원

한국마사회 吳景義 711 49. 9. 29 한국마사회법

제18조

(재단법인)

○마사진흥및축

산발전지원

22.4.5

조 선

경 마

구 락

부

국민생활체

육협의회

崔一鴻 27 91. 2. 6 민법제32조

(사단법인)

○ 생활체육 활성

화

한국체육과

학연구원

安橫均 78 89. 7. 14 민법제32조

(재단법인)

○ 체육과학과 체

력향상에관한종

합연구

세계한민족

체전위원회

曺相鎬 20 91. 1. 10 민법제32조

(재단법인)

○ 한민족축전 운

영

서울평화상 金溶植 15 92. 6. 3 민법제32조

(재단법인)

○ 올림픽 이념확

산및세계평화기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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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정부부처 문화체육부

예산

(93년도 )
222,668,373 (천원 )(2,200억원 ) * 정부예산의 0.58 %

체육 (청소년 )

65,062,131(천원 ) (650억원 )

문화 (예술 )

157,606,242 (천원 ) (1,570억원 )
기금

(진흥 )
국민체육진흥기금 5,200억원

문화예술진흥기금 1,500억원

(3000억원 조성목표 )
연금 체육연금 중요무형문화재전승지원금

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93년기금
체육진흥 4 7,789,176(천원 )

(480억원 )

문예진흥 33,141,833 (천원 )

특별회계 10,000,000(천원 )

합계 43,141,833 (천원 )

(430억원 )

문체부 예산에서 문화(예술)과 체육(청소년)분야의 비율은 약 3대1로 나타나

정부예산은 문화(예술)분야가 높습니다. 그러나 기금조성에서는 국민체육진흥기금

이 5천2백억원, 문화예술진흥기금이 1천5백억원으로 약 4대1로 나타나고 있습니

다.

체육(청소년)이 문화(예술)보다 진흥기반이 잘 구축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체육분야는 연금이 있지만 문화예술분야는 연금은 없고, 중요무형문화재전승지원

금(민속예능)만이 있습니다.

체육기금의 조성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문예기금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

실시되는데 둘다 기업의 기금지원에 대해 손비처리를 해주지만 기업이 체육을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체육공화국」에서 「문화한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정부주도의 문

화·예술전문인력의 양성과 주력종목의 집중지원이라는 전략을 택하지 않을 수 없다

고 느껴집니다. 또 예술과 경제의 상호소통에 대해 둔화예술인의 기업인에 대한 이

해가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업인은 항상 예술(문화)를 통과해서 기업의 경제

활동에 기업지원금이 다시 피드백 될 것을 기대하고 있음을 예술인(문화인)들이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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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 시켜야할 것입니다.

사 회 : 감사합니다. 여러가지 중요한 얘기를 보태 주셨습니다만 앞에서부터 이 논

문 전부에 걸쳐서 빠져있던 한가지 항목을 지적해 주신 것을 개인적으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문화예술 자신의 세

련성, 완성도도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다라는 점입니다. 다시말해서 그냥 도

와달라는 이전에 도와달라는 내용물의 세련성이 우선 있어야 하지 않느냐라

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도와달라는 사람의 체면

도 서고 도와주는 사람도 도와주고 나서 뭘 했다는 느낌을 받는 것이지, 예

술이란 이름으로 도와달라는 것은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지

금 지적하셨기 때문에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고 하나 더 확대해서 말씀해 주

셨는데, 제가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수용자의 문화예술 감수성도 중요하다

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위대한 예술이 있고 기업이 돈을 낼 만한 예술행위가

있어도 수용자의 수용의 내용이 그게 뭔가라고 하는 사회라면 도운 것에 대

한 어떠한 효과도 확인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효과

라는 것이 기업이 요구하는 반대급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반대급부

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 두 부분은 저희가 기업과 문화얘기를 할때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우선 형식논리에서 도와주어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유의해야 할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강력히 강조해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시간을 아껴서 빨리빨리 끝을 내자 말씀을 했는데도 지

금 예정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에서 끝낼수도 없기 때문에, 일

단 네분 토론자의 입장을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하고 플로어에 계신 분들의 말

씀을 듣고 끝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얘기한 기획토론의 덩어

리를 전부 다시 할 수는 없고. 결국 한가지 점을 강조해서 정리한다면 국가

경영적으로나 기업경영적으로나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 기업과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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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협력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협력의 내용과 말하는 어법등의 상호이해가

충분치 않으므로 의사소통을 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방법을 찾는 것에

대한 말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이해의 구조를 만들어내야 되겠다는큰 얘기를

저희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야기는 전부 같이 들으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상호이해와 협력을 구체적으로 조직화하고 정리

하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 내어야 되느냐, 요즘 사회에서 쓰

는 말로 누가 조직을 하고, 누가 조정을 하느냐는 문제가 지금 남은 것 같은

데 지름 얘기 중에서도 그것을 어떻게 하자 까지는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렇

기 때문에 저의 얘기를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종합토론을 통해서 조금 더

보완을 해서 긴 시간의 심포지움을 끝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제부터 자유롭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철순 (예술의전당 ) : 참석을 늦게해서 앞에 하신 분들이 어떤 원론적인 말씀이 있

었는지 대충 훑어보면서 이해를 했습니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

은 문화예술기관의 종사자로서 겪는 구체적인 필요성과 오늘 발췌하신 것보

다 피부적으로 느낀 것은 더 열악하고, 더 어렵고 현실적으로는 쉽지만은 않

다는 사실에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예술계 자체의 자기 반

성이 이루어 져야 문화예술계가 기업으로부터 후원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동안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막연히 가치가 있다

는 것으로는 설득력을 갖지 못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기업이 받는 반대급부가

무엇이라는 것을 계량화하여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박

정진부장님의 체육계의 돈과 실적이 비례한다는 구체적인 검증을 보고서 문

화예술계는 과연 이러한 검증 사례를 밝혀볼 수 없겠는가, 구체적으로 계량

화되었거나 건별로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

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계도 기업이 지원한 것에 대해서 그만한 대우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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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행사가 있어서 테이프 컷팅

을 하면 가장 중앙에서 대접을 받는 것은 정치권 인사이고, 문화예술계 인사

가 주가 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지금을 지원할 분들을 보면 뒷자리에 밀

려서 낸 돈 값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러한 대우나·예우에 있

어서의 그만한 보답이 필요하고 고마와하는 마음이 예술계에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업쪽에 대한 인식이 전환됐으면 좋겠습니다. 토론내용에서

단기적이고 일회적인 것보다는 장기적인 지원이 아쉽다는 말씀이 계셨고, 연

강흘의 연간 적자율이 약 5억원 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술의전당의 연

간 적자율을 보면 120억 예산 중에서 80억이 적자입니다. 저희가 예술의전

당 자체에서 기업 협찬과 대관료 수입을 합하여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을

해 예산으로 해서 약 50억 규모입니다. 내년에 120억 예산을 해서 편성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70억 정도는 도와주지 않으면 운영자체가 불가능한 형편입

니다. 연간 기업에서 얼마를 협찬을 받느냐 하면 약 5억 정도 됩니다. 비율

로 봐서는 썩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금액 자체로 놓고 봐서는 직접투자로 봐

서는 상당한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기업쪽에

서 지원을 할 때에 단기성 이벤트의 프로그램 지원보다는 극장 자체의 경비

지원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늘상 갖게 됩니다. 연강홀만 하더라도 5억의 적자

는 기업의 자체에서 충당을 해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술의전당의

음악당이 하루 운영을 하는데 경비가 580만원인데 반해 대관료는 200만원

이 됩니다. 그러니까 300만원 정도는 운영적자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직

원들간에 우스개 소리로 차라리 예술의전당을 현대나 다른 대기업에서 매입

한다면 어떻겠느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1,500억원이라는 건립비를 들여

서 지었는데 연간 100억 정도면 거져먹기로 매입할 수가 있으므로 기업이

극장운영을 지원하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현재 방학중에 영화를 상영하는 것

은 사실은 연강뿐만이 아니라 호암에서도 하고 있고 몇몇 극장에서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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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예술의전당도 영화를 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내부적으로 나오:

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영화라는 명분아래서 수입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극장지원 자체가 현실적으로 기본 운영경비를 충당

하지 못하는 형편에서는 이벤트 경비는 결국 악순환을 낳게 됩니다. 결국 대

관료가 올라가면 이용자는 부담을 갖게 되고, 그래서 경비 지원은 운영경비

지원쪽으로 전환되면 어떻겠느냐는 것입니다. 참고삼아서 예술의전당의 예산

형편을 말씀드리자면 인건비 빼고 기타운영비 다 빼고서 내년에 35억원이

전기료, 수도료 등이지만, 국고는 17억원 보조가 확정되었기 때문게 18억원

이 적자가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언론쪽에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외로 기업협찬의 경우 기업의 목적은 일시에 기업홍보를 원하는데 여기에

대해 지면 할애가 인색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를들면 저희가 행

사주최를 하면서 기업과 공동주최를 할 경우 예술의전당과 모기업이 공동주

최을 한다고 보도자료를 배포를 했더니 신문기사는 예술의전당만 나오고 모

기업은 빠져버렸기 때문에 기업에서 공동주최에 대한 효과를 얻지 못하게 되

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업이 협찬을 하고 후원을 했을 경우

에 예술기관 자체가 독자적인 홍보수단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언론이 도와줘야 되는데 언론 자체가 기업의 문화투자에 대해서 상당히 인색

하다는 점입니다. 가급적이면 기업의 협찬이나 투자에 대해서도 좀더 너그럽

게 자주 도와주시면 구체적으로 협찬을 받아서 행사하는 쪽에서는 눈에 보이

지 않게 엄청난 도움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언론쪽에 한가지

더 부탁을 드리자면 신문사, 방송사 사업부의 문화산업이 사업적 관심에서

문화적 관심으로 가치관이 이동되어야 겠다는 생각입니다. 실제적으로 조그

만한 문화예술기관이나 이벤트 회사가 신문사나 방송사와 공동으로 사업을

할 경우에 언론사 사업부가 사업적 접근을 하게 되니까 협조관계가 깨어지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언론사 자체가 사업적 관심에서 문화적 관점으로

- 330 -



전환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두서없었습니다만 이상

마치겠읍니다.

사 회 : 어떻게 갑자기 언론사에 대한 불만과 성토가 나왔습니다. 저도 언론인이지

만 사실 앞서 얘기한 그 내용은 충분히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정진 :도와줄 수는 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느끼는것은 우리 사회가 이상하

게 선비라던가 언론인, 즉 일종의 지식인들이 기업인들을 장사꾼이라는 평가

하고 문적 취향이라고 할까 괜히 선비인체 하는 경향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

리고 상대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것 같은 생각도 은연중에 갖고 있

는 것 같습니다. 마치 어느 기업이 지원했다 할 경우에 기사가 질적으로 떨

어지는 것 같은 선입견도 있다고 느껴집니다. 사실 그게 불식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기업이 지원해 줄때는 얼마나 아까운 돈입니까, 굉장한 돈인데 그걸

너무 이해를 못하고 비중을 떨어뜨리는 일이 자주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

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심을 하겠습니다.

사 회 : 예술과의 협력이 하나 이루어졌습니다. 또 한분 더 말씀해 주시지요.

김진협 : 아까 제가 발표를 하면서 잠깐 언급하였는데 또 토론을 한다고 해서 저 나

름대로 이것저것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까 박부장님께서 청와대에 문화부

부장들이 모여서 얘기했다는 말을 듣고 상당히 고무적으로 들었습니다. 꿈

인지는 모르겠지만, 수출진흥확대회의도 있고 요새 신경제추진위원회도 있는

데, 이와 유사하게 문화진흥확대회의 같은 것을 만들 방법은 없겠느냐는 생

자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통치권자의 지도력 여하에 따라서 업

계나 언론계에서 움직이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책차원에서도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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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전략화할 수 있는 충분한 바탕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들어서 건

전한 소비성향, 근로정신, 근검절약, 관광산업 유치기반, 지방자치를 촉진할

수 있는 지방문화의 발달, 국민복지와 생활의 질 향상, 문화유산의 발굴보존

등을 국가통치의 전략적인 방향으로 승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외람된 말씀이지만 아까도 언론에 대한 주문이 있었지만 과연 언론

은 무얼 더 해줄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하면서 각론적인 것도 얘기할 수 있

는 것 같습니다. 아까 문화예술에 있는 사람들도 체육인같이 청와대에 부르

고 지원한 기업들도 같이 부른다는 그런 것은 상당히 실질적이고 실현 가능

한 것입니다.

대통령이 기업경영자들과 경제단체장들을 초청하여 어느 기업은 음악, 어느

기업은 무용, 어느 기업은 디자인, 어느 기업은 전통문화를 중점적으로 지원

하도록 권유를 하고, 여기에 덧붙여 관련 장관들도 이를 구체적으로 권유하

며 언론도 여기에 합세한다면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

국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특히 기업의 최고 경영자의 성향

에 따라 지원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안을 실천하기 위

한 계기로서 문화진흥 확대회의나 문화진흥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있고, 언론

도 이런 필요성을 강조하여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일조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

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앞에 플로어에서 발언하신 분이 언론사와의 또다

른 협력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기업에 있는 저도 여기에 대해 공감

합니다. 저희 회사에서 문화사업을 기획할 때 언론사와 공동주최나 후원을

받는데 상당한 노력을 합니다. 우리 쪽에서는 언론사와 공동주최나 후원을

받을 경우 스파트 광고 등 사업홍보가 잘 되고, 언론사로서도 실제적인 자금

투자 없이 자사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게 되는 효과를 얻어 많은 도움을 받

게 됩니다. 제가 생각나는 대로 두서 없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요지는 문화

예술지원에서 이제는 단순히 윤리적이나 문화적인 구호가 아니라 지원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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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측이나 지원을 받는 측이나 다 같이 상호보완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협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 회 : 아직 토론할 내용이 더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여기서는 끝을 내야 하지 않

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대단히 유익한 이야기를 장시간 했다고 저 자신이

느끼고 있습니다. 또다시 요약을 한다기 보다는 계속 반복되어 나온 것의 요

지를 방법적으로 들여다 본다면 결국 지금 이 단계는 개념을 얘기하는 단계

를 지나서 구체적인 전술을 만들어 내어야 되는 단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토론의 주요 내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몇가지 전술용 아이디어도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항목별 전술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이 있

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각기 다른 입장에 있는 계층별, 영역별로 그 속

에서 서로를 설명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강조가 있었습니다. 왜

냐하면 지금 서로 같은 말을 쓰고 있지만 기업이 쓰는 말의 의미와 예술이

쓰는 말의 의미도 다르고 행정에 쓰이는 말의 의미와 사회, 문화에서 쓰이는

말의 의미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협력, 지원등에 관한 개념을 통일해야 한다

는 것입니다. 이런것도 여러분 제가 여기서 끝을 내는 것을 용서해 주시고

오랫동안 발표와 토론에 참여하시고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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